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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지역의 향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경제적 제도들이 붕괴하고 시장경

제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되기까지 극심한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은 북한지역 경제체제의 순조로운 이행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체제이행기 북한에서의 정책적 최우선과제는 이러한 제도적
w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가급적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장기적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자유노동시장이 효율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

거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제도적·행태적 유산이 뿌리깊게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기존 제도는 빠르게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는 느리게

형성되는 과도기에서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임금상승, 실업 증가, 소득불평등 증가 등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온 더욱 중요하

게 부각된다,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까지 중.단기적으로 노 동정책은 제도적 이행기에

서의 노 사관계 및 노 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본 논문은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를 자

세히 살펴본 후, 향후 북한에서 전개될 체제전환 과정에 던져주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동구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북한의 체제이행기에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현안(poRcy is81Tes)들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 독일통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남한의 노 동법체제를 통합 적용시켜야 하

는가 이는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핵심헌안이다.

- 무제한적으로 노 동조합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복수노조를 허용하여야

하는가7

- 북한의 공셕적 노 동조합인 직맹을 불법화하고 완전히 해체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동구왁 같이 개혁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가

- 과거 공식적 노조가 소유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근로 자들의 파업권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분간 유보시켜야 하는지7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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뎔-한디-번 그 깃의 히싱한 범위는 平엇인가

- 닙·한의 노 동조%l-들이 북한의 노동조71·의 설립괴. 단체헹동에 관어하도록 허용하여

이· 하는지 아니먼 금지시키이· 하는지

- 체제진촨 과정에서 노동조힙·과의 단체 임급협상을 자유화하어야 하는가

-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부의 직접적 입骨통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깃이 얻마니- 友

파적일 수 있는가

- 단체협상이 오/이나는 수준(기9단위, 신-Y단위, 7는 전국단위)울 어일게 결정하어

이· 하는가 자7-: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가리이-처%) 정 수준(에暑 吾면, 기업벌

교섭)으로 법를적y-로 h)L제하여이· 하는지

- 곤Y지- 초]·여제도骨을 허各하이야 하는지 히용한다변 참어 제도와 노 동조省·에 의

한 단체)5(섭과의 관게를 이<g)게 신정하어야 히·는지

-

-V3(외· 같이 V·사·정 3자 힙-의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고1V것의 효율

적 작- 을 위한 /제조긴들을 어떻거1 구축省- 수 있는지

- Y-l·且자와 노骨조합으로 하어급 임금인싱'파 노사분고·暑 자 하도록 -7도할 수 있는

신행조조1吾은 %L잇인가

- 제제진촨 과정에서 노 동조骨의 긍정적 역할은 무엇인가 노동조힙·이 개힉과정을

뒷받침曾 수 있는기· 노 동조합의 궁정적 익曾을 제고하기 위하어 정부는 7엇을 할

수 있는가

毛론직으로 본 논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떨 가지 힌안들에 내한 정책빙·향을

다음과 같이 시르즈]으로 제시한다.

(l) 체제이핸 초기의 중심 파제는 미시적 수준에서 노 동시장의 자유촤를 통하어 임급

구조의 7-인성을 획·보하면서도 거시적 수준에서 임금 인플레이선을 빙·지히-는 것이다,

북한의 징- 남한이라는 비교대상이 존재하기 메문에 북한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기.

메-F 경'릭할 것으로 예상된디·. 띠·라서 즙리한 입금인상을 l·M기하기 위한 V骨통제정책

合 벤드시 필요하다고 펀·단된다. 특히 노 동시장이 友名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하

J(구조기- 거의 깆춰져 있지 僧는 2초기딘·개에서 t,r통제는 불기·피히.디-,

국가에 의한 겅제적,정치적 통제가 A-레가 없이 엄걱한 북한의 겅.은에는 입骨통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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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짐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도 있다. 기업경영자들이 국가의 지시에 순

응하는 項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여毛만 갖추어 진다면 임금통제정책에도 순

응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동구의 경험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자발적으로 자제하지 않

는 한, 임금통제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임
a

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향후 민영화과정에서 근로

자와 경영자에게 일정한 지분을 제공하여 헌재의 임금억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가 였다, 그리고 임금통제로 인한 실질임금의 삭감이 단지 일시적이고 조만간 과거의

소득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효과 인 홍보책도 수반되어야 하며, 그리고 임금정책을 포함하여 뇨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지지와 협력, 그

리고 최소한 관용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2) 노.사.정 3자 합의주의는 노.사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동반자

- 

간의 상이한 이해를 조정하고 조화시키고 그 결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구에서 합의주의는 노사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暑 차지하였

다. 그러나 합의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억 구비되지 않음으로쩌

그 영향력은 제약적일 수밖에 餓荒다. 서구의 조합주의 젼험을 볼 때 합의주의가 비록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국가에서 유지되기가 쉽다고

한다.

정부가 이러한 합의주의를 추구하려면,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변하는 적절한 조직들

을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단. 물론 장기적으로 합의주의

에 의한 중앙집권적 임금결정은 공산주의 하에서의 왜곡된 상대임금구조를 고 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 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3) 동구의 경험은 체제이행 초기에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체제이행 초기 노 동시장에서 실패자로 전락하는 근로자들에게 궁

극적으로는 개혁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

로는 불충분하다. 초기의 경제적 고 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반드시 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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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

따라서 사최적 안전7'(social sa fety nc t)이 가급적 조기에 구축되어야 하며 고 용창출을

위한 이易바 직극A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Inm ket po licy)도 조기에 시동되어야 한다.

그2·]니· 전환초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사최직 안전밍'괴- 직극직 노 동시장징첵이 깆·추어

지기에는 제징이 충뵨치 않을 깃이다. 이<[l 측면에서 민영촤를 L-1무 신속히 추진하는

짓보다 완급을 조절하고, 가능하다번 고 용보장과 언게시키는 방안이 비.람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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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1 문제제기

북한지역의 향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경제적 제도들이 붕괴하고 시장경

제질서엑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되기까지 극심한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은 북한지역 경제체제의 순조로운 이행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체제이행기 북한에서의 정책적 최우선과제는 이러한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가급적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노 동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장기적 노 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자유노동시장이 효

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제도적.행태적 유산이 뿌리깊게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기존 제도는 빠르게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는 느 리

게 형성되는 과도기에서는 노 사관계의 불안정성, 임금상승, 싣업 증가, 소득불평등 증가
w

등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
J

하게 부각된다.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까지 중.단기적으로 노 동정책은 제도적 이행기

에서의 노 사관계 및 노 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런 면에서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의 경험은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매 .

우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노 사관계체제의 변화를 자

세히 삳펴본 후, 향후 북한에서 전개될 체제전환 과정에 던져주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1)

보다 구체적으로 노 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고용주 조직, 정부의 임금통제정책, 노. 사·

정 3자 협의주의, 단체교섭구조, 근로자 참여제도 둥 주요 노사관계 제도들의 변화를

살펴보2 이들과 관련한 정책현안(polfcy issues)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중 많은 부분 
·

.

은 노 동조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둘 것이다.

1) 문헌에서는 혼히 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구(Eastern Europe)와 중구

(Centr·I 8‥o pe)로 구분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렇게 구분하 않及 동구로 통칭하기旦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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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 경%은 체제7'1횐· 과정의 성공과 실패에 노사괸게 제도들파 노 동조힙-이 메우

줌$-한 억할을 한다는 것을 보어준다. 노사분3·f 및 노조의 입금인상 A구 등은 체제이

'd

J] 초기단계에서 싱·당한 芬란과 부작용을 반하있다. 그L러니. 노동조힙·은 부정적 기농

만 가지고 있는 이 아니라 체제이행기의 개히과정 침·어하여 효과 인 겅제개헉을

가속최-시키고, 과도기직 혼린·을 줄익는 네 인요한 사최지 통합에 기여하는 등 공징$]

기능을 수헹骨 수도 있다, 노 동조힙· 省%이 이러한 긍정적 기>을 깆·도록 - 8 도할 수

있는 제도지 장치외- 정책닝-인·骨- 깅'/히-는 젓이 매- 중%하다.

A·t 논)(은 크/ 세 부분으로 L./-성되어 있다, 제2장 서는 공산주의 노 사관게체제의

주요 특징·趾合 기1<원리, 동조省', 입7g·정정, VI·체협익·, 근로자 A·어로 구분하여 자세

히 살피40-다, 제3징·은 본 논 의 대부분을 차지히.는 부분으로 동7· 노사관계체제의 변

촤를 노 동조합운동, 고 주 조직, 정부의 임금롱제정첵, 노.사.정 3자 합의주의, 단체교

섭구조, A/<로자 참어제도로 구분하이 A(가간 공통조1파 아울러 차이점을 기술한다, 제4

징-o{]서는 동구의 경'험에 비추어 향후 북한 체제전巷·기에 兮장할 여러 가지 정책힌안들

에 뎨하어 논의하고 정첵방향에 데하어 시론적으로 겁토히.고지. 한다. 제5장에서는 간단

한 견易피- 이-合러 -E 9E-의 힌·게외· 힝2후 언37-IA-%에 데'하어 지>헌A.

2. 공산주의 노사관계체제

지-본7의 시장깅제 체제로의 이헹을 가속촤하고 있는 동구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S,

사관게체제에 있이서도 곤본적 변촤를 깅헙하고 있다. 제제진촨기 노사관게체제의 빈

최.暑 이헤히-기 위헤서는 과거 -y산주의 하에서의 노시.판게 제의 기본 븍징晋을 고잘

힐-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사관계 제도 y 정책들은 체제의 봉괴애 중요한 한1할읍 하

옜으머, 제 이61 과정에서의 노 사관 빈叫普 상당한 정도로 규정하기 떼문이다.

V--9- 및 오]금에 데한 오)걱한 괸·료적 통제외. 사적 소유권의 부제에 기반을 둔 공산7

의 노사관게체제는 노동에 데한 초과수요, 저조한 q즈로노4, 제약된 노 동이동, 왜곡핀

EJ금구조 등을 초래하었고 이것들은 경 적 비효-8-성을 배가0奇/J[l)하었다.2)

2) Komai(l%2, PP, 203-227)는 이에 대하이 매7. 1-익한 ]/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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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각국의 노사관계체제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a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성과 아울러 공통적인 특성들도 많이 존재

한다.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은 구소련의 침공에 의하여 구소련의 노사관계체제가 상당

부분 식 였 , 후 장 간 구소련 적인 향 하 놓 있었 문

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들을 
'

공산주의 노사관계체제(communist labor re lations

system)'로 부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공산주의 노사관계체제의 기본원리와 체제이행이 시작되기. 전에

시도된 부분적 개혁조치들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공산주의 노사관계체제의 구

성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1 기본적 원리3)

개혁이전의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노사관계체제는 시장경제 하에서의 노사

관계 제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전제하에 형성되었다. 공산주의 노사관계체제는 노·

사.정 사회적 동반자들간에 경제적 이해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이 전적으로 사회적 소유하에 있기 때문에 소유주와 근로자는 동일하고 또한

국가와 공산당은 근로자들의 이억을 대변한다. 따라서 노사관계체제는 노·사.정 사회적

동반자들이 모두 공통적 이해(common interests)를 지니고 있다는, 즉 이해의 대립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과 정부 외에 자율적 조직이나

압력집단이 형성될 여지가 애당초 존재할 수 엾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국가는 
C$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단 또는 근로자들의

국가로 선전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지위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더욱

강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주의적 명령경제 하에서 근로자들의 지위는

자본주의 근로자에 비하여 더욱 약화된 상태를 지속해 왔다. 자본주의 노사관계체제하

에서 국가는 점차로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왔으며 따라서 노사관계

체제는 노. 사,정 3자구조(8partite s tructure 로

� 

형성된 반면에,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국가

등

.

3) 본 SA 2음 22 q]y은 주旦 ILO (1991, pp. 118-119)와 Slomp et a l.0996, pp. 340-342) 존하

있다.



10

가 7극직 고벙-주이이, 겅엉자는 단지 국가에 의하여 오]명된 
-g-가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체제는 삳제로 노동자외- 국가-사- - 자간의 이원구조(d飜1 s tructure )의 형

긱으2 귀질되있디-. 이러한 이원구조하에서 2 (가의 대리인으로서의 겅영자는 3이-의

{J제적 r/1럭울 그대로 깃게 되머, 2로자의 지위는 크게 악촤될 수기·에 임다(Ho]esovsky,

汚77, p. 458).

-::·<d는 온1·전고 - 을 보장할 의J/률 지니며 H로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할 군1리

를 )iL징보-는디-. 21 y-!태 노 동이 유일한 개인 소득원이기 떼문에 이것은 근로합 의무와

시-실싱· 동일하다. 이-C 구소련 힌빕01]서 규정된 
"

뇨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지다(He

V/ ho does 11이 wor k s hitll 11이 eat)"라r 윈리애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노동조직,

]骨, L(로조건 동을 포함한 노사괸께 제도 l 관'행듣을 자본주의 시장경제과는 근-본적

으로 상이叫게 규·정지어 왔다(Wilczynski, 1970, p. 99).

동구 <·:끼-들의 경제정첵은 거의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고리에 의하여 영향

을 1긷·아 왔다. 경제의 운F과 관런한 전반적 A-직들은 공산당에 의하이 헝성되었으머,

구체적인 깅제적 A-표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게시의 형태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설정되

있다. 이0-1한 겅제체제는 필언적으로 노사관게 당시·자骨의, 즉 기엄 경임진과 근로자들

의, 자율성에 대한 십지·한 제약으로 귀걸되었다. 내게 임급 및 근로조건들은 국가에

의하여 고정되었으며, 단체힙상이나 개인적 협상의 어지는 거의 존제하지 않았다. 기

본적인 빕적 윈리</ 
" r9시적으로 히 - 되지 일'은 모든 깃은 근지된다(Anything w hich is

uot ex p licitl y a llowed is forbi(kien)"라는 깃이었다.

. 2 부분적 개혁조치

구 중잉·집-yI,적 명렁경제체제가 징제주체晋에게 적절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고 민중의 팔만이 증가함에 따리- 구 경제체제에 데한 초기적 개헉노럭이 유고슬

라비이.를 필7로 내 뽀의 동구국가들 서 l%0년대외- 1970넌대에 시도되기 시작하었

다. 이 떼 비로소 3-통적 이해외- 디-잉:한 집단%.개인적 이해와의 갑동관게가 존제팀· 수

있읍이 인정되게 되었1 그러니- 어전히 집단직. 인적 이해는 공통적 이해에 완전히

兮속되어야 한다는 건해가 강하게 우.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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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 초기 경제개혁은 시기와 그 정치적.경제적 맥락에 있어서 국가마다 상당한 차

이가 있지만, 부분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였다. 첫째, 개혁조치가 위

로부터 시도되었으며. 주로 하위 조직 수준에 초점을 두었다. 그 주목적은 하위 수준에

서의 부분적 개혁을 통하여 거시수준에서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변화 없이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이해의 다양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수반되지 않았다. 셋째, 개혁조치는 경제체제에만 국한되었고 정치체제와 공산

당의 독점적 역할에는 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

부분적 개혁조치가 시도되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

다. 첫째, 근로자들은 
'

공동소유자(co-OWlters)'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엄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 
' 

임금소득자(wage

earners) 로서의

� 

위치에 보다 많은 감조가 두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참여

구조의 출현을 겨져오게 되였다. 동시에 경영자들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玆는데, 이는 그들의 지위와 장래가 기업의 성과에 더욱 의존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노 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당의 정

책과 정부 겯정의 
' 

인전대(trarwmission belo'로서의 종전의 역할(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됨)과 아울러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보다 많은 중요성이 두어지게 되었다.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집단적.개인적 이해는 공통적 이해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한

다는 견해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노 동관계법은 노사관계 당사자들간

의 이해의 균형에 도달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라기 보다는 경제

에 대한 국가통제의 도구로서의 성격이 훨毛 더 짙게 남아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t;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55라는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여 왔다. 다만 헝가리만이 예

외인데, 헝가리의 1967년 노 동법은 
"

급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What is not forbiddelt .

is a llowed yt라는 원리에 기초하였다, 이것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간섭을 제한하고 단

체협상과정을 시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먼 것이다.

그 후 1980년대 중반에도 더욱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계획과 통

제체제를 추가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시도되였다. 그 결과 기업 자율성이

일정한 정도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근로자 참여도 더욱 진전되였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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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로지. 건사체와 기71 펑의최(enterprise counc il)는 니-양한 의사걸정권뿐만 아니라 겅영

에 대한 디·잉·한 통XI]71도 J/-여반게 퍼있디-, - l- 러니· 이러한 개혁 억시 2본적 번회.기· 이.

년 임기 곡1적 t>)절애 各과하였다. d본$/]인 hkI촤는 체제 그 자체가 붕피시1천서 비로

소 시작)필 수 있었디·.

2,fd 노동조힙-의 기능과 구조

공신주의 V 동조WYl-온 骨잉-집권적 명렁겅 체제하에서 거대힌 조직으$(서 겅제.경제

1 -3[조에서 11111-旦릴 7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체 이헹 이후의 )c 동조합운동

을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Ic조 의 기능을 지-세히 살피볼 필요가 있다,

칫찌], 공산주의 노조의 기.징· YE러진 특징은 Lenin의 표힌대로 
' 

인 
·1대ornnsmission

belt)'로서 공산당의 징치과 기·가의 진정들을 로대중에 진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

다는 7]이다. 다시 밀'하먼, )-‥동조힙'은 겅영지-외- 국가와 힙럭하어 lg-의 정책과 <·r가의

절정이 노 동일선애서 집행되는 젓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러한 괴.업을 위하

여 )·-·조는 셍]산PL표의 달성 또는 초과닌'성, 품毛게선 및 작업힙·리촤를 위한 빙·부]들을

·>mc 의하기 위한 모임둘을 조리할 첵임을 지니고 있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거] 사최주의직

Y·.i-旦데도를 피·양하고, 3로규 을 위한 6L칙들을 제징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최A 자산

合 J]'l.호하는 빙11]을 기·르쳐 A·다(Wilczynski, 1970, p. 101).4)

노 동조省-은 개벌 3로자들의 이해를 대A[1하는 등 여러 가지 부차적 억할을 수宅하였

지만, 이디끼.지니- 일차적 역힐-은 국가에서 정한 p생산목표가 실헌되도록 27자들읍 %

원하고 A1시하는 것이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조는 공산당과 국가를 위한 멍렁과 통제기

구에 지나지 않는다.5)

둡쩨, 노 동조헙-은 기업경잉자에 의한 지나친 자의적 처시에 대하어 개벌근로자들의
w 

團

團 團

il) Iq-라서 L에ill·읜 V 동조省'- - <‥-동자놀을 공산7의 사상으且 무장시키기 위한 
"

공산주의 교 암의 학교

(s&C}ol l'or commull isln)"로 규징하기도 하였디-.

5) LCIlil>은 노동조힙-의 일차지 익省·을 
' 

인진대'旦 i/-정하1신시도 노동조힘·이 공징·관리자에 의한 부당힌.

내우에 데하여 2로자il리를 보호히·고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있다. 그. 러니. Sit11111

은 4제에 한 곰산당의 통제리 더욱 공V히 하기 위히.이 노동조71·의 철지한 에<최.骨 추구하였

다. 데부분의 兮잉·7]권직 ts링깅제 하에서의 ·노동조힙·의 억힐·파 3L조는 sul[in에 의하여 7/-징된 모'헝
-J 따르고 있다. 7소런01]서 Sutlilt시 노사관게모'헝이 힝성된 과·정겨. 그깃이 불가리아보 이식번 과정

에 데한 -f익한 언구로 Pelkov & Thirke11(IQ이, 제2장)블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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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노조역할은

부분적 개혁조치가 실시된 후에 확대된 젓이다. (l) 경영자는 다양한 현안(책임생산량의

달성방법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녔다. (2)

물질유인기금의 배분, 작업규칙, 근로시간, 초과근무, 보상방법, 보너스 지급, 직무분류,

해고 등의 현안에 대하여 경영자는 노 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3) 몇몇 국가

에서 노 동조합은 기업경영자와 개별 근로자간의 분쟁에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노 동조합은 개별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여하는 등 개별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근로자들의 집 적 이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

행한 것은 아니었다. 개별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유효한 대항수단인 단체

교섭걱과 파업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애당초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셋째, 이 외에도 노조는 여러 가지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노

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사회적.문화적 서비스(스포츠 및 휴가 시설 제

공, 요양시설 제공, 자금대출, 문화행사에 대한 티쳇 등)를 제공하고,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금(연금 및 의료보험 둥)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조원들은 비노조가입 근로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혜택

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헤택을 받기 위하여 노조에 자발

적으로 가입하였다.

노조는 엄청난 조합비 수입과 기업내에서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물과 토지 등 상당한 자산을 소유해 왔다. 체제전환이 시작된 후 이러한 노조재산의

처리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되었으며, 노조재산의 배분을 둘러싼 싸움은 기존 노조

와 새로운 노조간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노조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파업온 (제한적으로 허용된 유고슬

라비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사보타지(sabot%e)로 여겨졌

다m 노조 지도부의 임명은 공산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조원의 실질적연 영향력은 飢다. 적어도 중요한 고 위 직책온 대부분 공산당원이 차

지한다. 공산주의 하에서 상당수의 노조지도부는 양면적인(ambivalent) 행동을 나타내곤

한다.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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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과 딩'조직의 상금자를 만족시키기를 원한다. 2[(린데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체

제하에서 후자o]] 데한 충성이 훨씬 깅-릭하게 니-티.난다(Komai, 1992, pp, 218-224), 노조

논 독립성을 기의 완>J히 상실한 체 고용주로서의 국가.당의 보조인으로 기능하는 
It 

가

쪄.노조(pseudo un ion)"일 香이디·(Holesovsky, 1977, pp, 456-462),

노 동조힙·은 단일노조체제로서 대부분 산업1組로 조%되어 있으머, 떼로는 지역省로도

조직되어 있디·. 직업띨로 조직된 旻-E 거의 없다. 노조의 운엉온 이른비- 
it 

민주적 중심

의(de1nocratic ceuira lism)"의 원리에 따라 중앙집권직으로 운영된다. 부문별 노조는 전

국노조연05에 의하어 엄긱히 김-시되머. 1·조연멩은 다시 공산당에 의하여 엄격히 감독

된다, 그 정점에는 중앙노조위윈회가 위치해 있으며, 하부 조직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

7로 구성핀다0 다 자세한 내벙-욘 Pritvda & RubIe, 1986 , pp. l-21 침·조).

노조의 가입y 자원적이며, 특이한 점은 근로자 간1만 이-니라 경엉자들도 가입한다는

깃이다.6) 노조기 
· 

은 조합윈들의 회비외- g-께 국가보조3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동구

5 (가 서 절대 다수의 근로자吾은 노 동조합원들이있다. 통상적오로 노조 조직율은 g5%

暑 상최하었디-(ILO, {ggl, p. 1 1q). 비록 노조에의 가입이 공식 으로 감제 인 것은 아

니었지만 인진대로서의 노조의 익할과 노조가 제공하는 사회적.문촤적 택을 빌기 위

하여 거의 J;-t튼 근로자 및 관리자늘은 노조에 가입할 수지·에 館었다. 자본주의 히.애서

치럽 0로자돌이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히·에서는 노조기. 근로자들을

조지한다. 2 로자들온 조 합비로서 총-g이의 1 % 정도를 4여에서 자昏으로 납부하였

다.

2.4 중앙집권적 임금毛정

중임거71리 졌령겅제체제 하에서 근로자들의 입-y/·은 중잉·의 게획딩·국에 의하어 결

징되었디-. 국가의 761통제체제는 H로자晋 게 R:<2성피.에 대한 인센티브의 수단파

寺액임2을 통 힐- i단y 로서의 역할-s- 동시에 수행)하는 깃을 목표로 하였다.

중兮딩-j·은 경제계허에 i]긱-히-여 1친·저 겅제전체에서 임급으로 이- 틸 %1 있는 총입

급기<T(total wa gc fund)- / 걷정하민, 하부 계피단위에서 다시 산7]벌로 그리고 다시 기

團

團

野 4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 겨 ]V:l·위 노동조힘·의 위윈장은 최고겅엉진의 언원이 겅%끼- 맘있·디.<Thirko11 ct fiL
,
199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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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로 임급기금이 배분되어 진다. 기업성과의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

여 기업임금기금(enterprise wa ge ftmd)의 증가율은 기업의 총생산물가치(gross va lue o f

ou tput)

'

와 연계되었다. 즉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기업임금기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계획체제하에서 총생산물가치는 기업성과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형할

수 없다.7) 따라서 또 다른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기업임금기금에 더하여 기업이윤 중

일부로 
"

물질유인기금(material incentive tund r을 보완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에서 정한 임금요율 체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기업임금기금과는

달리 물질유인기금은 노 동조합의 참여아래 배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러나 물

질유언기금은 그 규모가 매우 적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능은 제약적일 수 밖에

飢兎다(피0, 1991, p. 122),

개별 근로자의 임금 역시 계획당국에서 정한 임금요율 체제(wage sca le system)에 따

라 엄격히 통제된 체제를 유지하였다. 직무가 필요하는 교육 및 숙련수준, 직무의 부담

정도, 지역적 위치 등을 포함한 직무평가와 계획당국의 중공업 우선 산업정책에 근거하

여 표준적인 임급요율을 정하고 이것을 담은 규약집(code book >을 제정하여 전국의 관

리자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국가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요율 체제는 기본급(base pay )

을 규정한 것인데, 근로자들은 의료, 주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거의 무료

로 제공받아 왔기 때문에 기본급은 실제 노 동비용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하였다,8) 이처

럼 임금과 노 동비용과의 괴리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크게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잘 나

타 다(Komai, 1992, p. 225).

중앙통제적 임금구조의 가장 큰 특정 중 하나는 산업간.직종간.학력갼 임금격차가 매

우 좁아서 노 동에 대한 수요.공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노 동력 배분의 효율성

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이다. 1980년도 헌재 비육체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폴란드에서는 l.05 , 헝가리에서는 l.13으로서 서구국가들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Freeman,
'

1994, p, 3)W) 이러한 경직적 임금요율 체제는 구소련과 동구의 일부 국

7) 게획경제 하에서의 여러 가지 성과지표의 부쟉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sai(1989) 등을 참조.

8) 1986년 폴란드 석탄광부들의 기본급은 총월급여의 4분의 7에 불과하였다(Freematl, 1994, p. 3),

9)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 초기의 상대적 임급구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중

반 최고숙련 근로자와 최저숙련 근로자의 임금비율은 4 대 1로서 대부분 석구 국가들보다 오히려 높

았다. 그 후 격차가 계속 줄어들어 1960년대 중반에는 약 2 대 1로 측소되었다(WEczynski, 1970,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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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1< 1980닌대 밀·까지 실시되었지만, 시징-사최·주의로의 게헉을 추구한 국기·들(특히

힝기-리와 폴란3에A-1는 71-Lf이 기업차원애서 절정되V록 이미 상남 부분 분권최.되기

도 히-있다.

개혁이진의 >산주의 체제하에서 모}급을 둘러%i· 단체교셥이라는 개님은 직벙-3필 수

似{<- 개5c]이었다. 역깃은 앞 서 산피본 깃처럼 시-최적 %-반지Al- 이혜 의 갇骨이 인정

피지 않았기 때분이디-. 더v-p다니· 2//. 게님은 F리적 모 순에 11111-4전다(Holesovsky, 1977, p.

4%). 공산주의의 -%삭적 이1이올로기에 의하면 <:·f가는 Ic y지-吾의 국가이미 겅영자는

5 :-가의 뎨리입이기 메분에 덤·체5)(%은 질국 <‥-E-자기· 노동지·외- 교섞하는 논리적 모순

에 삐-지게 포1디-.

V조 에 의한 단체3'/섭은 금지되이 9)지만 실제 급여 및 2로조건을 걸정하는 1한을
a

가진 상귀L자와 개)[q 근로지-간의 비공식적인 개인적 교 11은 굉·IF1위하게 1敍'셍한다. 근로

자들1. )정한 IIi위 에)%-1 다른 기업으로 이동 1 자유를 가지고 있고 기협내에서 테

반힐-으로써 자신의 본반을 표춥'切· 여지가 있기 떼문이다. 물론 근로자의 업무가 긴요

힐-수혁- -2·로자.가 기업에 푸1요 -趾기-긷한수록 그의 헙상럭은 더 강히·게 r]]-VI이다. 긷과적

으5t 2%-신·주의 <·[기-에서 이러힌- 비공리직7 로 이V이지%7 입v·인싱인 오]dY싱·(wagb

ddft) 
' 

1싱-이 닐리 피지게 되었니·(이2 CI금건정에 시징-%(market t'orccs)이 직· - 히-는 힌·

형테이다), 이러 
'l· 
게]敍 A:-[fdL지·의 1]상력各 게헉 사최주의 시대에 관료주의적 통제가

L 슨히.게핌에 따리. 디욱 증기-하여 왔다(Kor11(Ii, 1992, pp, 224-227).

2.5 단체협익C의 성격

전 절에서 논의한 바외· 간이 개'역이전의 공산주의 채제하애서는 사최적 동반지-간의

이해의 :<J-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c.사d· 1J-체11십은 존제힐· 수 但었다. 그러니.

-

'

y산 의 제제하에서 형식상-0-旦는 이와 -T시·한 <l'제협약(collective a greeIneu 니이 - 즉

)LL싱'체.제, -計진우-인기-R의 사- - , 기업이 · 원히-는 사회직 프로그램이나 분화촬동 동에

관히-어 기업경엉지.외- <·-동조힙- 위윈최긴에 제진히·는 기약 - 존제M였디·.

/:V- 버니. 딘·체'힙의]p 시·실싱- 계픽딩-국이 설징힌- 임격힌· 테X 리 내 서 이午이지는 것

- 로 <‥.시.긴· 실질적인 헙싱의 여지가 거의 似있니-. 이러한 단체힙약은 대개 기업그·준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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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년 체결되었으나 거의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경영

자와 노조위원회간 의견이 불일치한 때에는 상위수준의 국가 및 노조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었다.

또한 노조는 거시적 수준에서 모든 노 동자들의 - 노조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 대표자

로서 투자와 소비로의 자원배분, 새로운 임금체제의 도입, 노동입법의 적용 등 계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나, 노조는 독립성이 결여된 당과 정부의 부속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는 단체교섭과는 거리가 멀다. 계획과정에서의 노조의

참여는 대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노조를 참여시킨 주요 목적이 당과 정부에

의한 결정을 
' 

지배하는 노 동자계급'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내세우기 위한 경우가 벤

번하였다(ILO, 1991, pp. 123-124),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긴에 관한 실질적 협상이라는

서구적 의미에서의 단체교섭은 체제이행이 시작된 후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

2.6 근로자 참여제도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 참여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드러낸다. 볼세비크 혁명

직후 구소련에서 기업경영의 책임은 공장 노 동자위원회에 이양된 적이 있지만, 낭비적

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곧 폐기되었다. 1950년이래 근로자 자주경영

(seff-management 을

� 

실현해 온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개혁이전의 공산주의 국가에

서 근로자 조직이 실질척인 경영참여를 실현한 국가는 없었다.

근로자에 의한 기업통제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다.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와 유사한

참여제도가 자발적인 근로자 폭동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1956년의 폴란드와

헝가리,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도입되었지만, 근로자 평의회(woriers' counc il )의

권한은 유고에 비하여 훨씬 작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역노조 대표와 경영자

대표들로 구성된 공장위원회(factory comm ittee)가 존재하였지만, 기업결정에 실질적 영

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단지 자문적 역할에 머문 것이었다(Wilczynski, 1970 , p, 102). 그

리고 주요한 기업결정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가 지속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동원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헝가리에서는 기업 평의회를 통하여 근로

자들을 생산과정에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였다. 실제로 70%의 위원회 참여자는 공산당원들이었다(Freeman, I994, p. p.

그러나 1980년대 개혁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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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에를 들먼, 폴란h에서논 IS82닌이래 기업치-%의 근로자 평의최는 겅영자를 채용

yLC 헤].L叫1 군1-한各 $힘-힌- 싱·당힌 7)힌·을 J.it-S-히·게 되면서 진정힌 2]L지· 지R-겅

기업기- T-사한 헝내가 칭·줄되기도 하옜디·.

3. 동구 뇨사관계체제의 변화

AP한지억에서 체제%·1촨을 시직·한 후 노사관계체제가 이띨게 초%될 깃인지를 전망·하

기 위헤서는 비교직 비슷한 조긴에시 출발하여 체제이행을 4고 있는 동구국가들의 겅

호]으로부터 7-추하는 수{/1에 似다. A-일은 동,서독의 급격한 통합으로 체제진전·을 경임

하였고, 여티. 동2/<l·가들은 자율적으로 체제이%과정을 법'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측면에서 -8-- 한 겅험과 교 운을 제x-管 깃이다, 구동독의 체제이헹 과정에

서의 노 i-시장 1실 노시.괸·계 V.1촤에 대해서는 <·r내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되어値·기

(애를 들먼, 신한승, 1323; 19백) 떼문에 본 -L문에서는 여타 동구국가들의 경험에 대하

이 싣피57(]1지 힌디·.10)

표 l> 동구 T-·:-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촤 징도(IS89닌, 1994년)

자료: Mune11(19%, P- 28)

團

團 團 團

10) 김규 1(1햇)3)은 -野란/L, 헝가리, 체코슬旦)Il.키이· 3국에서의 이헹1기의 <‥骨시장 및 노시.괸·개 1촤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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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각국의 노 사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서 초기조건(initial COl1 ditions )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구 체제이행의 경험애

비추어 볼 때, 국가간 매우 상이한 체제이행의 경로와 성과는 이행전략의 차이뿐만 아

니라 이행초기의 정치적.경제적 조건에 기인한 바가 크 기 때문이다(Zecchini, 1997 , pp.

5-6). 물론 노 동관련 제도들의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표 1%은 동구 각국의 경제적.정

치적 초기조건들과 그 후의 변화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본 장에서 동구의 노사관계체제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봄에 있어서, 노 동조합운

동의 변화, 정부의 임금통제정책, 노.사.정 삼자 합의주의의 전개와 그 효과에 특히 중

짐을 두고자 한다. 이것들과 관련한 노사관계 현안들이 동구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가장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3. 1 노사관계의 변화 개관11>

동구 각국에서의 노사관계 변화는 자율적 과정과 정부정책이라는 이중적 변화의 결

과로 볼 수 있다, 項째는 과거의 경직적 중탄집권적 규제체제(regulatory system)가 폐지

되면서 자율적 변화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확보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새로운 정부들이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에 개입·통

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

밑으로부터"의 압력과 
" 

위로부터"의 압

력간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Slomp et a L , p. 339).

체제전환 과정을 시작하면서 모든 동구국가듣은 서구의 노 동관계 제도 및 관행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노 동관계법들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 용법. 노 동법. 단체협약법,

노 동조합법, 파업법 등이 체제이행 직후 공통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불가리아와 슬

로바키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데

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법안들의 제정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하였다

(Standing, 1997, p. 135>. 또한 예상보다 훨쏀 악화된 고 용 및 임금 사정으로 인하여 또

는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둥이 증폭됨에 따라 그젓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수정과

11) 동구의 노사관계 변화를 개콴하면서 국가간 공통점과 아을러 차이점도 살펴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관은 ] 나름대且 매우 유익한 전망을 제공해주지만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결점을 가진

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보완할 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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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질기도·- 하였다. t:1리고 향후 Ic 사관게의 진전에 불인·정한 요 1으로 작용한 또 다

·난 점은 새로운 71111들이 여러 기-지로 해석될 수 있거나 기71들이 원한다번 우회할 수

있는 낯밍피-한 요소들을 닐이 포함하고 있다는 짓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조 가 약하

거니- 비공A적,별구1죄 경제巷·동이 지배직인 부문에서 특히 심각하게 빌·셍하]1 있다

(Sum(ling, 1997, p. 140).

개정Io-힝< 공骨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짓으로서, 보다 7체적으로는, 첫 , 완진$용

)-,i-징의 페기, 骨쩨, 노동y骨에 대현- 제익·요인 제거, -)째, Ix.동조2 조직 및 가입의 지

- h-, W쪄], 우1-y 7 근로규 의 질정에 있이서의 단체교섭권의 히%, 다싯 , 근로자들의

파 ii-l 허- - 등으로 정리된 i 있다.

3- 러니· V/부의 노 동관련 제도骨은, 특히 임군겹징 제도들은 완진히 자유화시지 일았

니·. 과기의 중임71권적 임금짇정 체제를 떼지한 동구 국가들은 체제이행 7기의 인.정촤

정책의 핵심적인 복표인 임v-r곈 ] 인플레이신(wage-push infl&ttion)을 빙기하기 위하여

/·: 엉기7]에서 일정한 H' 1이상으로 인싱·된 311에 내하이 중과세하는 등괴- 짐·이 과도

한 임 cp인상에 대헌- 통제偏· Ll 내신 새로이 도입하었거나 C힝기-리외- 폴란드외- 같이 이

미 존제한 깅- 에3 게속 유지하여 왔다(Pree1nan, l%4, pp. 4-5 ; Jack;nau, 1994, p. 335),

동구 국기·둘이 세로이 도i]한 시장지향지 1·-·-동입1%들이 진1견.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

하))- 국기-에 Iq·리- 상딩-한 차이점이 존제한다. 이러한 국가간 노 동입弔의 치-이는 3가간

·체제이'9 전릭·의 치.이외. 정치적,깅제리 A-산의 차이 둥과 아울러 국가간 II. 사관게체제

에 있어서의 치-이를 A-닐·히-21i 된다. (리고 역으로 국가긴- 노사괸이체제의 /차이는 체제

이헹 과정에 1요한 잉힝·읍 미치게 핀다.

또 니-른 특·징으로 지·적曾 수 있는 깃은 이-ar초기의

� 

시장지힝·키인 노사)9.게1&의 개정

에도 -{(l-구하고 상담수 노 사&[l-계 제도 및 괸.헹놀은 제도적 71성을 가지고 있디.는, 즉 그

l<rI최-가 느 리다는 조1이다(freetnan, 1294, p. 2),12)

q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12) 노.시·과계의 제V시 -(1샹기. 니.[[.이 -; . 로지.吾의 의시V 싱·딩·한 괸-성음 가지고 있다, OUmchfluwcl

Fl'O(mum (17)7)의 비)%l.연31·에 의히·Il], W<d-의 근로지.恒‥은 서구 H旦자들에 비하이 임금 핑등<의에 데
한 ·와3(가 더 징-하미, 직무에 내한 VI·족도가 너 닛·으미, 킹·머한 t,.동조'힙·에 데한 지지가 니 강히.미,
노 W시장에 대한 

-]
i·가개입을 디 ·지지하37. 있]] 짓으旦 니.비.니.<il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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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조합운동의 변화

체제이행전의 동구의 
"

공식적" 노조는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업차원

에서 국가의 명령과 통제를 실행하는 당·정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 동

조합운동은 체제이행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엾였다. 이에 따라 노

동조합의 조직율, 구조, 활동 둥 여러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독

립 노조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기존 공산주의 노조도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내부 조직의

민주화와 분권화가 진전되는 과정에 있다. 노조구조도 과거의 중앙집권적 독점적 구조

에서 연맹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노조의 핵심 역할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

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국가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운

동 변화의 국가간 차이는 초기조건, 정부정책, 그리고 고용주와 노조의 전략에 있어서

의 국가간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lones, 1995 , pp. 137-140).

3.2.1 노조조 직율 하락과 노조 파펀화

동구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공통적 추세는 노조조직율의 하락, 노조

의 파편화, 그리고 계승노조의 지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앞의 두 가지

暑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項째, 노조조직율(-조합원수/총근로자수)은 이행전의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여 왔다, 체제이행전의 동구 국가에서 노 동조합은 자발적인 근로자조직이 아니

라 국가의 부속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체제이행 초기에서의 노조조직율의 하락

은 실제적인 노조의 쇠퇴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조합의 성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

할 것이다(Freema11, 1994, pp. 5-10),

체제이행 초기에서의 노조조직율의 하락은 이행과정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이행이 진전되면서 노조조직을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다. 동구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은 노조조직율이 50%이하로 떨어졌으며. 폴란드는 20%

에도 미치지 못한다(Slomp e t a l., 1996, p. 343). 많은 노조들이 청년층 근로자들을 끌어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 년층 근로자들과 심지어 노 동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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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듭의 비중이 디욱 증가하고 있디·. 또 디-른 문제는 부문에 따라 노조조직율이 헌격

한 차이를 보이고 있디-는 련이다, 거의 모든 노조조힙·원들은 국가소유기업 W 1영촤

한 종진의 -:·P-소-R-기71 J로자 L/-리고 연금수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빈·면에 대규모

의 v-작기업을 외하고는 새로이 성장하는 민간부문에서는 dc조조리이 거의 이루어지

지 W·'고 있는 실정이디-.13)

노조조·리필-이 이처럽 1삐.旦게 김·소하고 있는 짓은 여d-] 가지 요인들이 복호1-적으로 작

- 

- 하고 있기 떼문이디-. 기·. 고뎔-주들의 반)‥조성함 및 )‥조우회전략, 니-, 1‥조조직율이

힌 히 v·은 1된긴기%(지·엉업을 포호]-하여)의 성장14>, 다. 수동적인 조합원들의 탈퇴, 라.

정부와 고용주 대한 노조들의 반대전략에 있어서의 애메성으로 인한 인기도 하락,

미.. 51 1금 근로자들과 릴·이 노조가입 성힝·이 g-은 근로자들의 상대적 증가, 바. 과거

노조를 통하여 제공되있던 긱·종 헤택과 서비스의 깁-소로 인하어 노조기·입의 매럭 주1소,

사. 조71·비의 증가, 아. 기업위원최와 같이 Ic조 외에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잉하는 대안

적인 3+-조들의 존제, 자. 노조간 반목의 종가, 차. 소득이 감소하고 실엉이 증가하는 상

宅·에서 피해자들을 내A!1한다는 <‥L&가 싣 로 성공을 거둔 경우가 거의 없다는 1], 그

리고 미-지미·으로 키-. W‥조원들의 수를 且다 현싣적으로 재추정힘페 따라 발)%하는 인위

직 김-소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일거한 요인들의 상대츠) 중

요성各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변하여 왔다(Standing, 1997, pp, 143-144).

노조조힙-원의 -計걱한 감소가 노조의 급격한 약촤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

조의 f,·-러과 적극적 卷·동애 의하어 최근의 김·소추새를 역전시킬 수도 있지만, 민엉촤가

진전되면서 노조조직율의 김-소논 게속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위에서 지

적한 바외- c이 M'은 노조들이 청넌寺 근로자를 昏인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접은 이g-1

한 가능성을 더하게 한다.

둘 ,
노조조리의 파편촤(fragInenrntion 가

� 

접치-로 진弔되어 왔다. 체제이헹이 시작되

. w

am w 團 團

13) 체크곱촤키·에서의 IW4넌 1 1월 7사에 의하1친 전체 노조조직各은 55%였는데, <'T영기71파 민잉촤된

3L 국엉기려 부분에서는 75%입에 반하어 새로운 171간기엄 부%-에시는 s%에 불과하았다(PlalIUgall,

l%8
, p, 344).

14) 볼란)'-]. Al]조%1에 대한 1勢21>l 조시.o)] 의하<s, ]긴·기업 ·/f로자들의 임骨은 3 [영기입에 비하이 필씬

높디.. 겅엉지.偏·/ <z]국1-기업 -L]·로지.들이 V조의 필요성- - 느끼지 않기 ttl]문에 노조조직의 가4성은

회비-히.다Lat 지.신 
'l·L>]'t 
한다(Fhmaga11, 1994, pp. 17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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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각종 독립적 노 동조합이 등장하였지만 많은 경우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거나 표류하고 있다. 노 동조합운동이 파편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이데

올로기적 입장의 차이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인맥이나 점차로 증가하는 민족주의와 분

리주의에도 기인한다(MacShane, 1994, p. 343).

보다 중요하게는, 이처럼 수많은 노조들이 부침을 계속하는 것은 그 근저에는 방향감

의 상실과 정당성의 상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Standing, 1997, p. 140). 이행 초기

만 하C-1라도 폴랸드의 자유노조가 상징하듯이 새로운 노조의 등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강력한 대변기구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일부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희망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노조조직이 파편화되는 것은 노조의 잠재적 힘을 침식시키는 작용을 하여旻다.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갛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과거의 공식적 노조가 개혁한 후 지배적

인 노조조직으로 존속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내부조직과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파

편화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되어 왔다,15) 이러한 파편화는 노조기금의 사용을 포함한 여

러 문제들에 대한 통제권이 전국적 조직으로부터 지역노조로 분권화(decentralization)됨

에 따라 C-1욱 촉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tal1dirIg, 1997, p. 141).

3.2.2 노동조합구조의 변화

체제이행 초기의 동구의 노 동조합들은 네 가지 범주로 식별할 수 있다. 첫째는 반

OW)공산주의와 시장옹호적 정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노조들이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SoRdarity), 루마니아의 Fratia , 불가리아의 Podkre pa, 러시아의 Sotsprof , 헝가리의 Li ga

등이 대표적으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 둘째는 새로운 리더심에 의하여 완전히 접수

(takeover)된 과거의 공식적 노조들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CSK08(1993년 체코와 슬로

바키아 연맹으로 분할됨)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1980년대에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체제의 붕괴 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도입하고

노조의 구조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개혁된 기존 노조들이다. 헝가리의 MSzOSz 와 불

15) 노조간의 분열과 반목이 지배적인 추세인 가운데, 소수의 국가들에서는 기업수준에서 노사간 협력

으로 나아가는 경향도 발견된다. 실업의 증가, 생활수준의 하락, 기업생존을 위한 몸부림 등이 계승

노조와 새로운 노조간의 마지못한(teeth걸rittinrn 협력을 각제하는 것이다(MacShanrt, 1994,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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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아의 독7])‥-조연1%(CIT님E) 통이 이 IA1주애 헤당한다. 넷 는 기존 공산주의 노조

骨 탄순 숭게한 진. 로서 폴런·드의 OPZZ, 러시아의 독립1·C조연1]rn. 체코의 소-VYJ표 i4산

T의지· 노조들이 여기에 해딩'한다(MacShmle, 1994, PP. 342-343).

기존의 공식> ),·조吾이 m/>회.되고 세로운 1‥조들이 대거 兮장함에 따라 동2규의 노 동

조힙· 구조도 i 1. 촤하어 受는데, 대체로 세 가지 유힝으로 나누이 볼 수 있다(Freeman,

1994, p. 8). 첫 y T-헝은 단일노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징우로서, 동독얘서와 권·이

기존 )·<-조원들이 서구1‥<조에 흡수린 겅-(외- 과거의 공식적 노조가 해제되고 새로운 지

1/기·듭에 의하여 접3'·t된 체코슬로비·키아가 이에 해남한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구체

히-에서의 공식적 노조였Id 
'헉멍L·조운동(14evolutionary 

Trade Union Movcn」tent)이 1990

h)l 3릴 헤제된 L 세로이 헝싱딘 A 립)c조들이 해체된 구 공허적 노조 의 모든 자산을

걔숭한 체코술로바키아 노조3꾀A(CSKCS: Czech trnd Slovak Confederation o f Trade

UuiOTIS)에 가입함으로써 단일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았다. Id찌1 유힝은 
14 

이중노조구

조"로서 폴린·드, ·분기-리아,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서외. 같이 게令노조기- 상당한 규모의

세로운 독71<·<조연1]rn꽈과 싱'호경z)11하는 깅우들이다. 세 번쩨 유형은 
"복수노조(Inultiple

ut doIdsm)"7서 1펀주회.의 진진과 힘· 세로운 독Sd노조들이 출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

거의 공시적 V조모112으로부터의 길1敍이 이7어진 겅우이다. 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

니이-기- 이에 해당하미, 게숭노조돌이 파번최-히·고 있는 러시아도 이 )p주에 해兮힌-다고

볼 7 있다.16)

3.2.3 쎄승노조의 지속성

동구 노 동조힙·운동의 7통적 추세 중 또 다른 하니-는 체제이毛전의 공삭적 노동조합

을 개헉한 추 이骨 이어 반은 
" 

게승노조(successor m1 ions)('가 강한 )%A존럭을 보이머 영

향릭을 헹사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겅- 이들 계승노조들은 여진히 가장 v-

모와 엉향릭이 (]· 지매적인 노조조 리체로 존속헤 오고 있다,

그러먼 길사의 자T-가 허A.되고 새로운 독림노조가 舍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식직 노조를 계승힌- 노조가 지1111지인 조직으로서 지속하고 있는 이7-는 무엇인가

16) 게%쇤 <;l-기·들이 어1cI -7힝에 속히·1-(-니: 히·뇨· 것-S. 기·변죄임 do뷔'에 일다는 짐을 지려'한디.. 경제,징치

적 싱'쵱·이 아직 분안·켜한 상태에시 세로운 E‥조의 부칩이 매우 심하기 떼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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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노조의 지속 문제는 체제이행기 노사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노사관

계의 정책적 시사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Freeman, 1994, pp. 8JO>.

첫째, 기존 노조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승노조들은 휴양시설, 빌딩. 신문사 등을 포함하여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축려된 상당

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여전히 기업의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체제이행 후 계승노조가 제공하는 혜택들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은 비록 계승노조에 대한 헌신

(commitment>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들을 이용할 기회를 상싣하는 것을 우려하

여 기존 노조에 남아 었는 것을 선택하였다(Jackman, 1994, p. 336).17) 또한 계승노조들

은 작업장내에서 경험이 많은 대리인들과 노조의 활독을 전닿하고 조직할 전임 스태프

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헝가리와 폴란드와 같은 여러 국가들에서는 계승노조

들은 경영진과 일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협력관계를 저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경영진들이 새로운 노조의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노조의 형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체제이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진들도 노조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계숭노조들이 모든 근로자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계속 소유하

는 것은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 실제로 구 노조재산의 재배분 문제는 계승노조

와 새로운 노조와의 반목을 유발한 핵심쟁점 중의 하나이다(닌ethy, 1994, p. 317).

계승노조들이 가진 이러한 자원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국가의 연전대

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며 붕괴되었을

가능서이 클 것이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 체제가 붕

괴되기 전인 1980년대 이후 공식적 노조들은 공산당으로부터의 묵인 하에 국가로부터

거리틀 두기 시작하였으며, 붕괴 후 재빨리 독립성올 선언하였다. 헝기.리에서는 공식적

노조들은 체제붕괴 훨찐 전부터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

17) 1){i는 근5a자들이 여러 가지 헤택을 제공하는 계승노조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새로운

노{에 이중으로 가입하기도 한다[MacShane, 1994, p. 35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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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수<-히·이 왔다. 따라서 계)1·<조에 대한 지지가 일정한 정도로 유지된 수

있있Id 것이다.

풀 . 새로운 독 j노조늘이 취약하어 그 싱징'을 제약하기 매문이다. 폴란드의 지.유Ic

조偏· 제외하2il는 새로$ 노조들은 67 - ·적 자원이Ll 7·1문적 스테프들이 메Y 적다. 그1리

고 대부-분의 새로-7 노조들은 의사, 과학자, 학자, 예술가 등의 지식인들에 의하여 창설

되고 지배되고 9)이 볼루긷리· 노동자들과 관게히-는대 있어서 어리 - 음 71고 있다.16)

그러니- 새로운 노조들이 리띤히그( 있는 가장 이리운 문제는 체제이헹에 수반되는 대

7-J;·L 경제 제구축이 진헹되는 시기에 근로자들은 存인틸 수 있는 운동의제(agenda)외.

메시지를 게1짐-하는 깃이다. 骨란드의 지-8-V조외. 헝가리의 U ga를 $힘·한 신실 노1骨

의 대디·수는 이행의 51통을 솔리하게 인정하는 시정·지향적 개헉파 노조듈인데, 이러한

개힉적 자세는 체 이핵기의 고통을 징호]하고 있는 근로지.들을 횹인하는데 제익·으로

작용할 y 있다. 신제로 밀'은 독립노조들은 경제개헉에 대하여 직국적으로 지지하어 그

들이 내51:1하는 33·로자들이 인식히-는 이해Z·계외.는 (적어도 a·기적으로는) 상반되는 g

가정기 길정에 괸·이하어 왔디·(Jackmtm, 1994, p, 336). 신설노조에 대한 초기의 지지가

- 8-지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

셋 , 정부가 괴. 공식적 )·-t조의 정통성을 신속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

들-의 데VI해 줄 직질한 새로운 독7]노조가 없는 상톄에서 멈·은 근로자들은 기존노조를

지지히께 되었으머 띠·라서 공식적 J‥조骨은 과기에는 질여린 정님-성을 히득하게 되

었다-

동구의 새 정부들이 공서> 노조들을 해체하려]1 시도하지 館·은 것은 노 사관게 개힉

에 잉7먼적 내도偏· 가질기 떼문이디-. 그 이유는 다읍 세 가지로 실띵될 수 있다, 첫쩨,

과거 ·
'

y산 의 하에서 개입을 인상이하는 노조苟%에 대한 국가게입을 최피하러고 하

였다. 둘쩨, 새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사e 거시겅제 안정최.외. 시-f촤인 반1괸에, 노 사관

게에 3(l-한 亨1안들 . 노조간의 깅TXW과 불인·정의 혼란상태를 진시킬 수 있다는 우러로

인하이 가급적 회피하리고 하였다. 쩨, 정부의 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데할 가능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g) 반공산주의 노조니. 새로운 조들은 촤이트갇라 노 동자와 기술자의 조작合이 더 높은 반면에 게송
노&들은 거의 A·체1‥동자들로 3(성되이 있다. 이치sd 叫이트卷라나 기舍직 노동지·늘·이 - 로 세로운
<·<조를 지지하는 짓·은 과거 il-산 의 71·y정책 히·에서 육체노동자늘에 비하어 )g-%적으로 불이p]各
VI'아왔기 떼旻이기도 하다(Thil·kell 리 il l., IA4, [}, 8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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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새로운 노조들보다는 과거 국가에 굴종적이었던 공식적 노조와 상대하는 것

을 선호하는 관료들이 있다. 심지어 노조들이 고사해 버리길 원하는 관료들도 존재한

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지를 획득할 필요성과 노조가 이행과정에 공힌할

잠재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노조전략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젓일 수 있다(Freeman,

1994, p. 10>.

3.3 고용주 조직의 형성

그러면 노사뫈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대립되는 축에 위치하는 고용주들은 어떻게

조적되어 있는가 체제이행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에 있어서 고용주 또

는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고용주 조직들도 출현하고 있다. 국제고용주조직

(International Or gan ization o r Em ployers)과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외부기관에서 1980

년대 말 이후 고용주 단체들의 섣립을 촉짙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

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 용주 조직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통의 부재로 말미암

아 아 취약한 상태이다. 많은 국가에서 고 용주 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 한 조직이 대다수의 고용주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현재

전국적 노 동조합연맹보다 더 많은 수의 젼국적 고 용주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고 용주 조직의 기능적 분화가 이러한 혼랸 상태를 가져왔다. 일부 조직돌은 전통적인

상공회의소이며, 일부는 국영기업과 준(準)민영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일부 조직은

새로이 출현하는 민간기업과 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이·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노 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고 용

주 조직들도 파편화되어 고용주들을 효율적으로 대변하기에는 취약하다. IL,o는 1993년

‥

동구의 노. 사.정 i자구조에서 고용주 측이 가장 취약하다 . . . 그리고 고 용주 조직이

기초하고 있는 원리들도 아직 명확치 못하다"라고 지적한다.19)

고 용주 조직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의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민간기업

고 용주들의 1러한 단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 대부분의 민간 고용주들은 임금

19) MacShane (1994, p. 35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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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로조긴을 지· - 적으로 김정할 수 았기 떼문에, 고 용주단체가 제공하는 단체$냐]상

의 지원이 4A히·지 않'기 떼문이디1Flanagan, 1998, p. 345).

고 용 조리의 취약성은 Ltt- - Y돌의 취악성을 의미하는 것온 아니다. 실제로 1990년

대에 멈'은 국가에서 20-용주 조지의 싱-대>,절대적 힘은 싱-당히 종가해 왔다. 7J-러니. 고

용주 조직이 고 용주들의 공통된 이e]을 내빈하기에는 피·毛촤되어 9)고 취의·하기 If11문

에, VS-은 경- 고- - T들은 인줄이 딛는 고위 정치가들에 대한 리접 로비니- 십지이 시물

공여를 통하어 지·신骨의 복적을 딛'셩'해 兎·디·. 이러한 헹태는 V기직으로 볼 때 그(용주

조리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朝손시키는 젓各 분1·6하다(Standiug, 1997, pp, 145-148).

고- - 주 1키들이 힝·후 어설게 전개될 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동구에서 민영촤

기. 속 진헹되고 새旦운 빈간기업들이 중기-하t펀서 민간 고용주들의 수가 滄아지번서

고 용주 조직늘의 제도적 7고성이 중가할 것이디·, 반면에 (뒤에서 살피보는 바와 같이)

단체고녀]j-조의 분귄촤가 진행되민서 개벌 고용주의 싱·대적 헙상럭이 풍가함에 따라

주]단직 SIl동의 필%성이 감소'惱· 수도 있기 때3쵸이다.

3.4 정부의 임금통제정책

3.4.1 임굼통제의 필요성

骨잉짐구1적 띤宅깅제 하에서 근로자들의 71규은 중앙의 개픽당국에 의하어 걸정된

임금요 체제(wage sca le systeln)에 띠·라 71격히 통제된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

직적 입급요-皇- 제XI]는 -7-소tI과 y구의 省부 국가에서는 1彌0넌대 말까지 실시되었지

t l-, 시징-사최주의로의 개헉음 추구한 국기·吾( 히 헝가리외. 폴란드)에서는 71규이 기업

치·원에서 苟정되도句. 이미 상딩' 부문 분권화%l 바 있다,

체제이행이 시작되먼서 괴.거의 경지적인 중잉통제적 임금요율 체제는 모두 페지되고

데부분의 국가에서 임굼은 도1-체교섭을 통하여 이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임)결졍이

으1-진히 지.으·회-된 깃은 아니다.

첫쎄, 대부분의 체제이毛21기-들이 실시한 거시적제 인·정촤정피(stabilizatiou po lic y)의

중심직 복표가 인著·레이선의 가속촤룰 빙-지하는데 )'F어짐에 띠·리- 임8-骨가 언케작벙-

(wt1ge-])rice sp iral)-K 이제하기 위한 임급절정에 대한 둥제가 펄요하게 되었기 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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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금통제는 체제이행 초기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위

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금통제로 실질임급의

하락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고 그 결과 고 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국영기업으로부터의 이윤세 수입이 국가 재정수입의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넷

째, 기업이윤의 감소는 구조전환에 묄수적인 대체투자와 신규투자를 위한 재毛을 고갈

시키며, 심할 경우 기업의 자본이 줄어드는 자본감소(decapitalization)를 초래할 위험성

이 있다,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수입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활동을 저해하며, 국영기업의 자본감소는 신속한 민영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임금통제를 위한 소득정책(income po licy)은 시장경제 하에서도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骨에서의 소위 비정통적(heterodox) 안정

화정책에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inflationary ex pectation)를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정책이 빈번히 채택되었다.20) 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 소득정책은 일반적

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처럼 실흐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경직적인 상대적 임금

구조의 조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국가의 체

제이행과정에서 소득정책이 보편적으로 채택된 이유는 긴박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동구 국가에서는 국영기업의 법적 소유자인 국가에 의한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 의

� 

취약성으로 인하여 소득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더 긴박하다(Coricelli &

Lane
,
1993, pp. 196-198).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느 리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

우 고 용주 측은 국영기엽의 경영자로 이루어져 았다. 체제이행 초기단계에서 기염경영

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일부 국가에서

는 기업경영자의 임명이 근로자평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해관계플 반영하지 僧合 수 但었다. 게다가 경영자가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파산하

지 않고 보조금이나 신용공여로 그 손실이 보전될 것으로 믿고 있는 상태, 즉, 기업들

20) 졸고 심재용(1勢5)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소득정책의 효과와 그것이 체제이행국에 가지는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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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성에선·제약(soft bud get COl)S(raiut)에 지혜있는 상테기· 지속되었다,

특히 이러한 분제는 국영기업의 민엉촤가 입박할 떼 디욱 악화된디-. 기업경엉에 침·이

하고w 있는 H로지.와. 깅영자는 임2인-상 억제의 헤테이 미래의 소유자와 국가에 귀속될

깃이기 떼문에 우]큼인상 요구를 억제힐' 유인이 거의 似다(Coricelli & Lane, 1993, p,

l% ). 이서림 3 (·영기업 겅영자들로 하이금 l 1간기업의 소유자처럼 1동하게끔 T-도管

수 있는 적절한 v-合징·치가 미비V-l 상테에서 국영기입 경잉자들은 이윤을 극대촤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임 인상 요구에 순응하기 쉽디-. 대부분의 근로자가 <·r영기업에 고

용되이 있고 21 깅잉자글은 인lg·적으로 입금익XI]骨 부과하기를 꺼鼓기 떼문에 임급통

제정책이 새로이 도 3]되었거니. 속 유지되있딘 것이다.

3.4.2 임굼통제정책의 내용

그러t/l 임骨통제정책의 구체·적 네- - (실개꾀. y헹수단)을 다음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실·펴보기Y 한다. < 표 2>는 불가리아, 체코술로바키아, 
'힘기·리, 
폴린·드에서 채택된 임급

· 정책의 세부적 네용을 정리하고 있다.

표 2% A-구 긱·<·f의 임2통제징책

·지·료: Codcelli & Laue (1993, p. 200 ); freeu]an(lg94,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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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근인상율의 기준(wage norm>, 즉 얌금인상의 허용폭을

결정하는 겻이다. 먼저 통제의 대상을 각 근로자의 임금인상율로 정할 것인지, 기업의

임금총액(wap bill)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일인당 평균임금으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임금인상 허용폭의 조정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안

지 그리고 기업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들(생산량, 부가가치, 이윤 등) 중에서 무엇

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 사항들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암금총액이 통제대상으로 되었으며, 이미 발생한 인플레이션 중에서 일정

부분만 반영되었으며, 기업 이윤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정해兎다.

통제의 대상으로 임급총액이 가장 널리 채택된 이유는 행정적 편리함이다. 즉 기업의

이윤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총임금비용이 반드시 보고되므로 조세당국을 통하여 비교

적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총액은 기업의 총고용과 반비례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일인당 임금을 올리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기업경영자들은 현직 근로자들의 고 용에도 책임을 느 끼고 있기 때문에 임

금총액 기준이 해고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신규채용을 꺼려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 용이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임금통제정책를 채택

한 동구 국가들의 실제 경험과 부합한다(CoriceUi & Lane , 1993, p. 201). 이러한 부작용

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폴란드는 1991년 통제대상을 임금총액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하

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총액 기준이 지속되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임금인상율 기준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느냐를 결

정하는 젓이다. 물가연동율(indexation)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책정되었다. 물가연

동을 전혀 채택하지 않은(O%) 국가에서 완전한(1卽7) 연동을 실시한 국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부분적인 연동제를 채택하였다. 물가연동율이 낮을수

록 임금-물가 연쇄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상된 수준 이상의 극심한 실질임금의 하락을 초래하여 근로자들의 강한 반

발을 유발하기 쉽다. 실제로 불가리아는 초기에 물가연동을이 o%郊으나 근로자들의 극

심한 반발로 1992년 여름부터는 100%의 물가연동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둘째. 임금통제정책이 적용되는 대상기업을 소유권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기업을 국영기업에 국한할지 민간기업에도 확대할지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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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5J-모 기업1AL 포함시킬 項인지를 겯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동구국가에서 국영

기업들만이 통 대싱·으로 정해破다. 주인 없는 0엉기업의 겅엉자에 비하어 111간기업

에서 의사권정패-정을 지베하는 소A-주는 감릭한 이-皇동기로 인하여 근로자의 M8인상

요구에 훨씬 효파적으로 대치힐- 짓이며, 또한 시징'지배럭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l )간기

7i-色 E]甘인싱· 기.격인싱·으로 전기·힐· 능력이 없블 으로 기대되었기 떠1문이다, 헝가

리외- 체코舍로비-키이-외· 릴은 일부 5 (끼·O]]서는 소if모의 ) y영기71도 통제대싱페서 제외

뇌있니-. 157-모의 
- ·f영기업은 시징·지)111릭이 약하기 때/에 1](인싱·을 기·걱인싱·으로

J가할 능%이 71익지-머, lit-모 5 (·엉기엄을 포함省- 겅우 지나친 
'1정적 

3 딤'으로 실효

성이 적을 것이라는 조1들이 고러되었기 떼문이다.

기오·]에 띠.라 적- 대상을 차벌최.하는 것은 헝핑성의 문제를 제기힐·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지-들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소규모기업을 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갓피. 중소-]3L모

이싱·의 국영기업을 통제대싱'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異見)이 없는 듯하

다, /(러니- 데v·모 1%9/l-기업을 적벙-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절한 것인지에 대헤서는

인구자들긴예 익0간의 입징- 차이가 발견된다. Coricelli & ultIe(1993, p. 205)에 띠·르뻔,

빈간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힘·으로써 셍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g산성이 더 높

frn- 민7.l·기업이 자-R-苟-게 더 뉴운 31금을 제공하어 근로자들을 국영기입으로부터 민간

기입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체제이$&1을 촉진하기 It]1문에 모든 민간기업을 통제대상에서

제외하-L- 것이 바림-직하다. 반1긴 lackn-Ian(IE4, p, 338)은 대규모 민간기업 중 일부분은

<·-f가가 상딩·한 지분읍 여전히 보드·하고 나머지 지분 중 많은 부분은 겅영자와 근로자

에게 베분된 시.실싱- l/J:란 합지-기입(ioint-stock COln pany )인데, 이 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접을 인·고 있디.고 지적한다. 민저 이러한 상-宅-에서 입급통제 정책은 외부투자자를

이L 정도 보호省-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비슷한 국

잉기업의 근로지.들보디- 머 높은 (/J%1을 빈게 된다먼, 국엉기업의 근로자들의 빈·감을 야

기시키 국영기입에 내하어 713통제를 부과하는 젓을 어렵게 할 것이다.

-%쩨, {y]甘통졔정책을 집헹하는 수0, 즉 히용 기준을 2파하어 임금을 인싱-할 겅우

어멸게 처t但한지-計 걸정하는 것이디·. 대부분의 동구국기·들은 정해진 기준이싱·으로 임

급을 인싱-한 기업에 대하여 초과분에 1기한 벌21성 세규을 부과하는 초고1-임금세(excess

wa gc tax)昏 부과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초파임3세율의 크기는 헝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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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단일세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750% 최고세율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따라 헌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초과임금세율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징세의 문제이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이미 지

불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의 경우 1992년 초과임금세를 납부해야

기업들 중 실제로 납부한 기업은 단지 27%에 불과하였다(Jackman, 1994,, pp. 338-339).

폴란드의 경우 1991년 많은 기업들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fill]지면서

� 

초과임

금세라는 벌칙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Coricelli & Lane, p. 207). 반면에 초과임금세가

이윤세율(32%)과 같은 낮은 비율로 책정된 러시아에서는 초과임금세의 납부실적이

1993년 GDP 의 2.2%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금통제정책을 입안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운제이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

아. 불가리아와 같이 노. 사.정 3자 합의주의(tripartism) 기구가 존재한 국가에서는 이 기

구가 임금기준과 초과임금세율 등의 정책입안에 책임을 지게되荒다. 반면에 폴란드와

같이 공식적 합의주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임금통제를 부

과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합의주의 기구가 존재한 경우에도 빈

번히 합의를 도출하기가 불가능하였거나, 섣령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핵심이 빠

진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곤 하였다. 심지어 분권화된 임금결정의 경험이 가장 긴 헝가

리에서도 소득정책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1993년에는 아에 포기되기까지

하였다.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폴란드에서 소득정책은 자유노조를 포함하여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掠으며, 1994년에는 폐기되었다.

3.4.3 임금통제정책의 효과

그러면 동구의 임금통제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임

금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임금통제정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

에 통제정책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실적 상황

(coutlterfactu초 을

�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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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개 핀·단하는 깃은 한게가 있다, 그1-리고 실제 임금상승율과 71금기준율을 비교하여 성

공여J[L를 판단하는 깃은 임규상·y 기준 이 일미-니· 현실적으로 책정도]었느냐에 당려

있기 IflI분에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니다. 임s%·숭 기준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먼 실제

a,]함싱·숭뷸이 싱-한폭에 미치기논 어71지만, 이 겅-F 임 익제정체은 비艾과리이거니.

임2인싱-名이 싱·한폭까지 /접하도록 자극히·는 억효과를 가진다, Ill-번에 너]/ Q 책

정되1;0 소1제 압금상승율은 이 기준을 수]게 초과힘- 깃이며, 심지어 이 기준-皇- 이싱-으로

입65L인싱·-S- 지.극하기도 한다.

동구 
'

·f가들의 수/제 졍효]을 살피보1견 데개의 겅우 임금통 정책이 실시된 초기의 補·

-C 기간에는 임骨싱·승을 완회.하는 성공적이있디.. 힝가리를 제외하고 기의 모든 국가

에서 실제 임 상승骨은 기준 그L디- 핑씬 V'있·으이, 그 길괴- 실질임금이 if피히 김-소叫

었다,21) 그러니- 실·질입급이 T]·히·기 시작하자 6비-로 임급-싱-% 압'력이 헌실촤되변서

평d 임6)f줌가名은 기준율 이상으로 중가하게 되었디·. 초괴십금세를 납부骨 능력이 있

는 기7]돌은 기꺼이 납부하고자 하였으미, 능력이 잇는 기업들에 는 초과임금세의 닙'

부가 실제적으로 유효한 구속력을 헴사하지 못하있다.

파언 RJ급통XI]정첵이 그깃이 임었을 경우와 니교하이 효피.리이었는지를 핀·탄하는 것

은 어5]지만, 적이도 임금인상의 왼·촤를 지%직으로 A-지하는 깃은 메우 어림다E 것은

분1굉히.다. 잎·에서V 인급힌 3외· 같이 중$.한 %인으로 두 A지3 지적된디-, 첫쩨, 2 f영

기업의 민엉최-기· 예싱·되는 상횐페서 기업경낑에 침-어하고 있는 근로자와 경영자는 71

<)l·인상 억제의 해택이 미래의 소유자외- 
-V
[가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7]가치가 %J-소

힘기라도 임v·l인상 요구를 익제힐- 유인이 거의 似디·- 둘째, 과거 기업吾이 처한 언싱애

산제약이 지속되이 기업들에 대한 8 - 적 규 이 취약하다는 심이다. 기업들이 2과소

득세偏. 닙-부하지 않아도 되거니- 신- - 도에 관게없이 자금을 1但릴 수 있다먼, 초과소득세

-l·< 오]d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입디·. 이러한 문제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J츤 한 기

71일수록 더-A 심긱-하디.. 기입부체가 증기·하더리-도 깊·을 필요가 없기 분이다(Corice]Ii

& UIUC, 1993, p. 207 ). 이 71 임금통 정첵이 비교적 잘 작동필 수 있는 여견이 전혀

갖추어지 앴지 않는 상태에서 도입 l 것은 역설적이미, 논리적으로 선두가 바뀐 것으로

ww

團

21) 초기의 임굼인상 압릭 왼·최.기. 임굼昏제정책이 실시피있기 때문인지는 분띵치 鶴'다. 주로 건축직

거시징제정피파 킵·지힌. 싣업종가에 거인하있올 가%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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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지만(FlalIagan, 1994 , p. 189), 그만큼 다른 대안이 었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다고 하겠다,

동구의 임급통제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분명처 않다. 비록 성공하였다 하

더라도 그 효용성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의 정치적

저항으로 오래 유지하기도 어럽다. 임금통제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 정책과제들

을 - 특히 예산제약의 경성화를 가져오는 제도적 개혁을 - 단기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으

로 오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Flanagan, 1994 , p. 190).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동구에서 임금통제정책은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축소되었다.

동구의 겪험에 비추어 볼 때 임금통제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당

근과 보다 강력한 채쩍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일정한 지분을 제공하여 현재의 임금억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보

다 강력한 집행수탄이 추가되는 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금통제로 인한 실

질임금의 삭감이 단지 일시적이고 조만간 과거의 소득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제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만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임금삭감을 용인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정책을 포함하여 노 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5 노·사·정 삼자 합의주의의 진전

3.5.1 각국 경험의 개관

동구 노사관계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소위 노.사.정 3자 합의주

의(tripartism 의

� 

진전이다. 많은 동구 국가들에서 임금통제정책의 수립, 최저임금 결정,

고 용정책의 수립, 노사분규 및 관련된 노 동현안들을 협의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

기 위하여 노동조합 연맹 대표, 고 용주 조직 대표, 정부관료들로 구성되는 삼자주의 합

의기구가 둥장하였다.

가장 먼저 형성된 헝가리의 국가이해)정위원회(National CouncU for the Reconciliatiou

o f Interests: NCR1, 1988년 구성)를 펼두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사회협약위원회

(Council o f Economic an d Social A greement, 1990년), 불가리아의 국가이해조정위원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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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ttiomll Commissiou fur Co-ordi11M(io11 u f luteresi8:NCG, 1卽0년), 슬로바키아의 상호겅

제협익히원회(Couucil o f Mutual Econoluic A greemelll, l%1넌), 러시아의 노. 사.정 일1((l-협

악(Celleral Agree1nell( betweeu All-Russia Associflfion o f Trnde Unious, All-Russia

Association o f Etn ployers an d the Coven]Inent 야' Russia) 동이 그깃들이디·. 이처럼 포骨적

인 헌{안·趾合 다루는 진국적 조직 외에도, 헝가리의 국가훈린위윈회(National 
'

l'rttinill g

Couuci0의- 간이, 제한宅 ·1인·을 다루는 췽·의기7듣은 훤찐 더 많이 존제한다. 헝가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3자 합·의주의가 1적으見 세로운 젓은 아니다. 공신·주의 체제

Idf기에 일부 국가에서는 공숴적 노조가 정부외- 국잉기업의 경엉지.외. 징기적-으로 민-니.

2,-·-동宅안둘을 %· 의한 바 있기 문이다.

동구에서 이처럼 노. 사.정 협·의주의가 팡%0위하게 진전된 것은 이러 가지 요인듣로

설rb%1다,

칫캐, 
-L·
;-가 수준에서의 <‥,사.정간의 데화외- 힙력은 1960닌대와 1970닌디 서구에서 사

회적 긴징'合 주1'소시種으이. 스페인의 프랑코 졍권 붕괴 후 정치적.경제적 번헉기에 고

昏은 완촤시켰다는 인이이다. 이리한 경헙들이 체제이헹 과정의 동구 국가에도 도움이

푸1 수 있다는 인식음 가被다.

5새, 과기 공산주의 하에서의 (비록 깅-요된 깃이지만) 노. 사 양자간 호]력의 전통이

있였기 때분에 비 l(적 - - 이하게 도 입될 수 있있니·. 따라서 3자 호1-의주의의 헝%은 과거

의 진동-5-로부티 자인스럽게 진촤 l 것으로 볼 수 있다,

/ , 국제노동기구(ILO), 세게은헹, T-럽연합(E디, 국제통화기금(IMF) 둥과 같은 국

·제깅제기31-들이 管의주의 기</들各 설치하도록 입'력을 가하거나 제정적으로 지원하었

다. 이들 5 {·제기구들은 이 기 안정화징책에 소득정첵이 반드시 $'키·되어야 曾 짓으로

믿있으며, 이러한 소독정첵을 판리'힌· 제1조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압력을 가헴다

(fhrnagan, 192S, p. 346).

넷 , 국가 수준의 합의기구에의 +f이가 노. 시·.정 모두에게 부족한 징딩-성을 제고할

수 있L 수딘·으로 인식 되있디·. 즉 세로이 둘헌한 노 동조힙'괴· 고 용주 딘·체 모두 확고한

지지기반이 절어된 살안정한 싱·데에서 국가적 합의주의 기구에의 참어는 지지기빈·을

91히고 조시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주]-제럭슬 가진 것으로 인식되있다(Hcthy, 1勢4, pp.

3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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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노. 사·정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은 체제이행기의 개혁정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지 또는 최소한 관용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였다. 불가리아에서

초기 정부를 붕괴시켤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둘러 합의주의 기구가

도입된 것과. 사회적 갇등이 비교적 낮았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1990년 가을의 사회

적 긴장 고조가 합의주의 기구의 설치를 가속화시킨 젓에서도 나타나듯이, 대규모의 사

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노 력이 국가적 차원의 합의주의를 촉진시킨 중요한 요

인이였다.

동구에서의 노. 사·정 3자 합의주의 기구들의 형성과정과 기능 및 법적 지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고 폴란드의 구체적 사

례들을 들어보기로 한다(Hethy, 1994, pp, 319-321). 
.

먼저 헝가리에서 합의주의는 1988년 전국적 임금협상의 형태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다. 체제이행 시작후연 1990넌에는 합의주의 기구인 국가이해조정위원회

(NCR1)의 활동영역이 공공정책 입안에 있어서의 협의적(consultative) 역할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참여대상도 7개의 노 동조합 연맹과 9개의 고용주 단체 모두를 포함하도

록 확장되였다. 그 후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엑게 자율적으로 참여범위를 정하도

록 허용하였다. 1993년 소규모 노조연맹인 SolIdarit y가 극단적인 입장으로 인하여 노측

대표에서 축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노. 사의 참여범위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음지되어 왔

다. NCR1는 1990년까지는 본회의(plenary sess ions)에 국한되었지만, 그 후 전문위원회들

이 추가되었으며 지역별 기구도 생겨났다. 전문위원회구조는 임금 및 노 동, 보건 및 안

전, 경제현안, 민영화, 사회문제, 노동시장, 분쟁해결, 훈련(앞에서 언급한 국가훈련위원

회를 통하여), 그리고 사회보장과 같은 영역들을 포함한다. 1990년에는 중앙 및 지방정

부, 공공부문 노조와 고 용주가 참여하는 합의기구인 공공부문이해조정위원회(Cotmcil

for the Reconciliation o f Interests in Public Services:CRlPS)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헝가리

의 합의주의는 1990년 택시운전사의 파업을 해결하였으며, 1991년에는 정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파임骨세의 페지를 관철하기도 하였다.

NCF0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권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t990과 1991년

에는 기업내 근로자평의회의 재선거, 경제프로그램, World Ex po에 대한 정부계획과 같

은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NC1긴는 입법초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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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닌 NCR1는 치-9도 에산인·의 사회지 측먼, 차넌도 H]2규제, 에너지 가걱인상에 데

힌. )iL상인· X에 대하이 힙-의骨 도촐하였다. 그리고 NCR1는 입금겨상과 긴·은 A(제에 있

어서 )c, 사,정 대하어 권고하]:t 최·저임3에 데하여 칠정을 내릴 수 있는 귄한도 가진

디-. 힝가리의 NCR[는 1991넌의 고벙-법과 19q2닌의 노동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보]률직

지위骨 부이1但·기에 이且렀다(Thirke11 et a l,, l%4, l). 88).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연1-g· 치.우1의 管의주의 기구인 겅제사최협익0위우]최논 네 가지의

E냅i 기등을 가지교 있었다. %쩨, 고- 
- 과 임2(주로 입급통제징책 빛 최저임 )에 %1한

주요 )안들에 내한 ]-의률 도骨하고, 둘 ,
v y 및 사최보장에 데한 7]법인·들을 조정

하고, A%쩨, AI용, RJ)J·, 3리고 사최경제정첵 분야에서 정부정책들을 논의하고, 1째,

딘-체)/섭괴. 딘-체'헙약의 1헹과 괸-判5힌 대-i)」L34 분Cut-에 개입하는 기능들을 가졌다. 체크

와 술7비.키이.에서도 유사한 위원최가 섣치되있으며, 북부 Moravia 와 같은 위기지익에

서는 1실도의 지억위우1최가 1치되었다.

체크공촤국과 슬로비-키이-공촤국으로 분骨된 후에는 인빙· 차원의 위윈1최는 헤체되었

지만, 공촤<T 치-71의 위원회·는 게속 유지되어 왔다. 슬로바키이.애서는 상호징제힙약위

%.>최(Couucil o f Mutual EcollOIUic Agreement)라는 이릅으로 게속 쵤·동하고 있다, 반면에

체크에서는 Klaus 정부의 동장이레 t·,정간의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합의주의기· 쇠%하

여 왔다. 노조의 역管읍 사최적 동빈·지·에서 v·릭7]단으로 진락시키리는 Klaus 정부 하

에서 V조는 중요한 징부정책에 거의 엉힝릭을 4사하지 못하였다. 19g4년에는 정부가

진년도의 힙-의사항을 준수하지 염·'있·기 문에 일번·헙약에 서띵하는 것合 거부하기에

이르兎다(Pollert, 1997, pp. 210-2'I l ). Khus 정부도 이러한 힙·의7의 기구롤 해체시키리

고 의 뇨하였기 때분에 [995넌과 1996닌에도 일반헙약이 체省되지 못하었으며. 최근에

는 위원최의 의제도 구체적이지 봇하였디-,

불가리아애서 호1-의 의의 엉억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하여 디 뒤게 겅제전

릭·의 힝성으로까지 칙-대되었다. 불가리아의 힙-의주의 기구인 국가이해조정위원최

(NCC1)는 tAO노1, 게(노조인 볼기·리아-吟림노조인1%(Collfetieration o f fl1dependent 
'

frade

Uuious o f Btt1garia; cu'UB), d국진잉지·조骨(Nationctl Union o f Ecouomic MalIa gers:

NUBM), 그 리 고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 후 새로운 ],-조언 인 P에krc pa 7동연

7이 추가로 추]-여하였다, NCC1는 Lukauov 징부를 -A괴시 l [%os 10월 총파입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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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 직후에 체겯된 노.사·정 3자간의 사회평화협약(Agreement 011 Social Peace)의 연장

선상에서 도입된 것으로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히 구성된 것이다.

NCCI 아래 일곱 개의 산하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신용정책과 금융, 고 용, 해고와 재훈

련, 임금결정과 최저임금, 노사분규, 민영화, 사회보험, 노 동 및 사회입법 둥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으며, 지역별 및 부문별 합의주의 기구들도 아울러 셜치되었다.

주요 결정온 대부분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이 합의

주의 위원회로부터 전원합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요한 정책변화를 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위원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Jones, 1992, p. 462 ). 헝가리와 마찬가

지로 이 합의주의기구의 역할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불가리아 고

용법은 NCC1의 산하위원회인 국가고용위원회(National Em ployment Council)를 고 용과

노 사관계 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의 관심사들을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

하는 합의주의 기구로 명시화하고 있다(Standing, 1997, p. 149). 그리고 법적으로 NCCl

의 모든 결정들은 하위 수준에서 강제성을 갖게 되었다(Slomp e t a l. , 1996 , p. 347).

끝으로 폴란드에서 합의주의 기구 설치는 이행초기부터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양대

노조연맹인 폴란드노조동맹(Polish Trnde Union Alliance: OPZZ )과 자유노조간의 반목으

로 비교적 늦게 시도되였다. 그간 양대 노조연맹들은 주로 정부와의 양자간 비공식적인

개별적 논의나 의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1992

년 파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폴란드고용주연맹과 양대 노조연맹이 모두

참여시켜 국영기업협정(State Enter prise Pact )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에 의하여

합의주의 기구인 국가협상위원회(NaionaI Ne gotiatin g Conlrnission 가

� 

도입되도록 합의되

었지만, 노조간의 반목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구에서의 노. 사.정 3자 합의주의는, 4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旻이, 그 기능과 역

曾 그리고 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가간 다양한 편차를 드 러내고 있다. 헝가리와 불가리

아와 같은 국가들은 합의주의 기구가 다루는 현안들의 범위가 녕으며 일정한 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또한 비교적 확고한 볍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반면에 체코슬로

바키아는 의사결정권이 거의 국가에 귀속되어 합의주의 기구가 형식적인 존재에 그치

고 있으며, 폴란드는 합의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갼 차이는 주로 3자간의, 특히 정부와 노 동조합간의, 세력균형과 당시의 경제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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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사최적 CI·경에서의 차이 기인한다고 지직된니·(Thirke11 e t aL, 1224, p, 87).

3.5.2 노 · 사 · 정 3자 합의주의의 펑가

3-러변 합의주의가 효名적으%L 작동하기 위해서 이떠한 1건듭이 7-비되이이· 하는

가 l-lethy(1弗4, p. 32 에 띠·르면 이논 네 가지 상&연괸·된 7'1제조긴에 딜러 있다고 지

1한나.

칫째, 새로이 헝성되는 정치구조외- 겅제체제의 제약 인페서 경제.사최정책의 영억에

서 험·의주의暑 위힌· 충분한 
"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디-. 둘째, 노. 사.정 3자가 2두 합의

를 이후이내고 O- 힙·의를 싣헹 옮길 수 있는 능럭을 보유해야 한다, 다시 밀'하면, 힙·

의주의가 성공하리111 게1鏡 노조외- 고 용주를 데신하어 자신 있게 걸징을 내릴 수 있는

<‥조조직괴. 고- - f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 사 잉(측의 중앙조직은 대다수의 구성원

의 희망-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녀야 하미 PJ-력하고 어느 정도 骨잉-%1권적인 언rJ%이나

걸사체의 7조를 기-지이· 한다(Jack1nan & RLl[kowski, 1994, p. 156). A突찌), 3 주체가 모

) /- 협력의 칠학을 공1-하여이· 하며 합의의 가능성에 대하이 싣셩-적 접丑을 취헤야 한

다. L'l- 리고 C:/-들은 정치적 목려과 세로운 경제체제에 관한 이넘적 가치를 일정한 정도

공 A야 한다. 냇쩨, 3 7체간의 협싱·을 위한 장소로서 공식지인 기구가 섣치되이야

한디·. 이러한 Het]ly의 지적은 $-구에서의 힙-의주의의 성과외- 잎·으로의 진밍체 네하여

- R-익한 통잘릭을 제공해 骨다.

그러니. 동구의 경힙으로 볼 떼 체제이헹기에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기

가 메d- 어71디-는 을 보이 준다. 시장지향적인 1·M·향으로 제도> 혁이 시작되는 체

제이-srn 초기에 수 l-되12. 극십한 경제적 위기 속애서 정첵 선이을 위한 공긴-은 매우 骨

음 수뷔페 但으미, 이헹단계에서 불가피한 37제간 정치직 활r적과 이닙적 가치 1견에서

의 헌격한 차이는 힙릭과 $'의 정신을 지속시키는 것을 저헤한다. 더욱 At제가 되는 깃

/ )·<-동조71-과 i 용 조직돌이 취약하다는 T]이다. 승노조가 지배적인 +-에서는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있으이, 새로은/ 노조들이 부상하는 곳에서는 노조들의 반목과 분

임로 정딩'성괴- 내표싱合 모y %'춘 {-l<·r> 노조 가 기의 飢다. 특히 고 용주 단체는 훨씬

디 취악히.다, 잎'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잉촤가 <·)게 진헹되는 싱-핑·에서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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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고용주 단체가 신속히 출현할 수 없으며, 이질적인 고용주 단체들이 납립하는 상

태에서 이들이 결속하기란 매우 어렵기 마련이다.

노.사 양측 모두 대표성이 제한적이며 또한 구성원들에 대한 영힝력도 취약하기 때문

에 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래에서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합의사항이 현장에

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합의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 이처럼 대표성을 가지거나 결속된

민간 고용주 단체가 부재한 대부분의 동구국가에서 합의주의 기구는 기껏해야 공공부

문 노 동조합과 국가 양자가 협상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Freeman, 1994, p. 14), 이

런 면에서 동구의 합의주의는 그 것이 모 방한 서구의 조합주의(corporatism)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노.사,정 3자 管의주의는 불안정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정당성의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노 동조합 또한 분열되어

있거나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하며, 먼간 고용주 단체는 더욱 취약한 형편이다. 게다가

정부나 노조의 정책과 태도도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협력

과 대결을 되풀이하기 쉽다. 이는 동구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문제

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전제조건들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제조건들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입된 합의주의 기구가 기대된 성과를

가져주기에는 미홈할 수밖에 없다. Standin g(1997, p. 151)에 따르면,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식(form)이 항상 실질(substance)을 지배할 개연성이 크며, 따라서 의례적으로 서명된

' 

합의'는 그 국가의 당시 상황에서 적절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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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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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대변자로 계획과정에 참역하기도 하였으나, 노. 사·정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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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헙상의 어지가 거의 없는 헝 q적인 것에 불과하었다. 체제이행이 시작되먼서 비

로소 71금 및 0로조긴에 괸·한 실질적 헙싱'이라는 서구직 의미애서의 단체교섭이 도입

되있다,

노. 사·정 3자 호1'의 의의 진전파 함께 대부분 x-'-/ 국가에서는 3총의(three-tier) 단체

/0(섭3E조가 둘 ·>하었다. 먼저 진국 수준의 3자 헙의 의 기구에서 최저임금이나 (입骨

통제정책이 신시필 경우) 임급인상 · 기준 兮合 
'唱상하거나 

정부에 권고한다.22) 그리

고 2·:t 보다 하위 수준에서 산업]敍 딘-체됴%과 기업벌/1작업장省 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최상위 수준인 
'신의주의 

기구가 엉향럭 있게 횔·동하는 겅우라도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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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고 있다.2:i) 첫째, 산업별 단체교섬이 이) 지기에는 고 용주 조직이 아직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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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긱'히끼] 위축되고 산7']크L조조정이 j[ILd/히 진'4]되-:·< 싱·의·에서 상위 수준에서 9- 교섭

r a 5 4 m

22) /-1 러니· 소 정책이 신시되지 않·본 시기에는 3자 tI·의주의 기구가 기.거 A 칸디니.l]]아 조합주의 국가

에시 %상된 것괴 - 8-시.한 전-:·f적 표준 임·;+인상. 을 선정하지 않았다(Planagan, l%g, p. 348).

23) o]1를 들삔, 불가리아에서는 1벅ltJ의 (管의/(의 기-/에서 71·의된) 임R 및 딘·체]E$범(Decree on
Wagcs mI d Colicoivo Bat-guiui11g)에 의히·어 기엽민 %·준의 닌·체]I(섭민·이 허-1되있t띠, 띠-斗서 의로, 및
0-I i·의 사회려 부문은 제외하고는 산업씰 교섭·온 제외되었다(Thirkc11 O( a l,, 1394, p,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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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셋쌔, 기업마다 특수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촉진시켰다(Flanagan, 1998, p. 348), 동구의 분권화 추세는 대부분 서구 국가들

에서의 추세(Katz, 1993)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사한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7 근로자 참여제도의 변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차례에 걸친 개혁조치들이 실행되면서 기업 자율성

이 일정한 정도로 확대된 동시에, 기업수준의 기업평의회(enterprise counc ils)나 그 보다

낮은 조직수준인 생산반(brigade) 등을 통한 근로자 참여제도들도 확대 도입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요한 기업결정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가 지속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동원하는데 크 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개혁과정에

서는, 폴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평의회가 경영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권

한을 포함한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등, 근로자 참여제도의 활동영역과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체제이행이 시작되고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 도입되면서 근로자 참여제도도 변화하

기 시작하였다. 근로자 참여제도의 변화는 국가마다 상당한 편차를 드 러내고 있지만,

아래의 구체적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근로자 참여제도

가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노 동조합이 유일한 근로자 대표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먼저 구체제하에서 가장 진전된 참여제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헝가리는 1992년의

노 동볍(L3bour Code)에 의하여 근로자 평의회(works COUllC ils)가 노조와 더불어 근로자

대표기구로서 인정받았다. 즉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이나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셜치

되는 근로자 평의회는 주요 기업경영 사항(구조조정, 생산재조직, 민영화 동에 관하여)

에 대한 협의권, 경영전망 및 임금변화에 대한 정보권, 그리고 복지예산이나 안전 정

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결정권을 보유하며(Slomp e t a l., 1996, p, 350>, 노조는 임

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았다, 원래 정부는 근로자 평의회를 단체협

상의 주체로 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93년 근로자 평의회

대의원 선거에서 노조원(주로 지배적 노조연맹인 MSzOb 소속)들이 대부분 당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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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8;1수준에서 노조와 로 자 펑의최간의 제도적 정젱은 기의 발1하지 않게 되었다

(Thirke11 e t a l,, 1994, pp, 90-94).

폴란드 익시 기-징' 진전된 71-여제도를 가진 국가있지만, 헝가리와는 상이한 방힝·으로

나아갔다. 체제이헹 초기 기업 펑의최는 국엉기업 민영화외. 고 용관宅의 ny·1촤를 반

하거니- 지인시키는 네에 영힝:럭을 헹사하였디-. 그러나 1990년의 민영촤14에 의하이 곤

로자 평의최는 %/1간기우]에서 제도적 기반을 싱-실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그 대신 이사

들을 R])8하고 기업의 투자길정올 지도하는 새로1 김-독위윈최의 자리 중 l/i읍 차지하

게 되었디·. 그리니- 이 김-%위읕1회릅 통谷 하어는 상징적인 성걱이 징하디-, 3로4 침)

의 전통이 강한 폴란드에서 이러한 헌상이 떨어진 깃은 노 동조합의 입장과 관련피이

있디·.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들은 단체교섭에서 유일한 협상주체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강촤하는 데에 주로 관심을 가破기 때문에 노조가 유일한 근로자 대

표기7-가 도]기를 윈하였다. 띠·리-시 그 들은 근로자 骨여제도를 없에려는 정부에 기꺼이

잉:보하였다(Thirke11 에 a l., 1394, p. SO).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90닌 기업 평의최가 
"사최주의의 

유물"로서 공개리으로 비

난받으면서 %적인 지위를 상실하있다(급지된 깃은 아님).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 내신 기입 갑-3위원최에로의 법적 대표권을 부어별은) 노 동조합을 통하어 정보제공

과 힙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y로 조사되어 노조 가 근로자 힙-여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니·티·났디-. 찰기-리아 서도 1992넌 노동법애서 기업 펑의회의 섣치가 멍시촤되

지 않았디·.

4. 처]제전환기 북한지역에 대한 시사점

북한지억의 체제전촨기에 가장 중요한 정첵과제 중의 하니-는 공산주의 노사린.계의

T-산을 조기에 칭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창출에 기어하는 벵·향으로 새로운 노 사

관게 제도들은 정칙-회.시키는 젓이다. 이러한 체제전쵠·기에 정부가 노사번화 변촤에 주

도 A 억할을 밑·을 수%·에 飢다. 번저 국엉기입의 딘1영화가 신속히 진헹되기 어리운 싱-

태에서 국기·기· 딩-분간 대부분 주요기업의 실질적 소-7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체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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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1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제적 고통을 - 소득의 감소, 실업의 증가, 소득불평등

의 증가, 인폴레이션 등 - 완화시키는 책무가 국가에 귀속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는 노. 사 자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후 노사관계의 전

면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체제이행기 국가가 감당

하여야 할 주요 책무이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이행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현

안(policy issues)들이 무엇이며, 그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한다.

4.I 노사관계 정책현안

구체적인 정책현안들을 검토하기 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사관계체제가 수행

하는 기능에 대하여 먼저 고 찰해 볼 필요가 있다. Freeman (1994, p. 19)에 따르면, 자본

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노사관계체제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시장력이나

노. 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급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근로자들에게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 

목소리(voice)"를 부여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체제에

서 자본의 이해에 대항력(collIltervailing force)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체제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더

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 제도들은 공산주의 노사관계의 유산들을 제

거하고 시장경제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들 제도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행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하도톡 유도하여야 하며 그들이 미래 돌아올 이익을

공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게다가 노 동조합들은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졍영층이나 정부정책에 대항하여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

여야 한다.

노사各계 제도들이, 특히 노 동조합들이, 시장개혁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을 과도한 고

통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행비용을 감내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체제이
'

행 프로그램들의 성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노사관계 제도들이 단

체행동과 사회적 혼란에 미치는 잠재력을 통하여 개혁 프로그램들의 성공에 영향을 미

친다. 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하는 단체행동은 실패의 자기성취적 예언(self-ful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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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hecy)이 되기 때문이디., 즉 근로지.들이 이헹비/에 대히) 관 
- 을 기·진디-면 이헹 프

로51 $들온 성공할 것이지만, 그릴지 않고 대규모로 탄체적으로 힝·의한다1핀 실패할 것

이기 떼문이니.. 그리고 노동조협·듈은 이헹 프로그램들의 입안과 영향에 대히.여 정보와

조인온 제공하고 잘봇된 방향의 프로도t램骨을 변깅하도록 집단적 입-력을 행시-힘·으로써

정부가 보다 힌싣적이고 성-w-적인 이헹 프로그램들·의 체택하게끕 유도할 수 있다(Freeln罷,

1994, PF. 19-26).

동r/-의 체제전환 2리-정에서의 노사관계체제의 보1촤와 노 동조힙·운동의 깅기에 비추어

볼 떼 북한의 체제전촨기에 어러 가지 복잡한 정책헌안들이 제기될 렷이다. 본 절에서

는 이러한 정체헌안晋 대하어 논의하고 동구의 경힘이 던저 주는 정첵적 시사점을

시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동구의 겅험에 따르면 다음과 갑은 정책힌안늘이 제기뒬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법 몽합떠부

- 독일통일의 경우외. 미코.가지로 북한에도 님·한의 노 동법체 를 통합 직용시켜야 하

는가 이는 가장 v I저 결정됴]어야 할 헥심현안이다.

- 한지억의 체제이-ar기

� 

2기조건이 남한퐈 니%L니-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노 동법을

통합히-L 깃은 엄칭난 논란을 초래할 젓이다. 독인의 경힘온 노사관게체제의 통합으로

71 칭난 . 혼랸이 빌·)&1하였다는 것을 감하게 31여주고 있다(선한승, 1998). 따라서 아례의

징첵현인·돌온 과도기적으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 3권 판린

- %L제힌.직으로 노 동조힙- 짐사의 자유를 
'히용해아 

하는가'/ 복수노조를 허용하이야

하는가

- 북한의 공식적 노 동조힙·인 직맹을 불빕촤하고 완전히 해체시커야 하는가, 아니면

동구와 같이 개혁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이야 하는가 24)

w 醉 m

夢 a 

團

夢 夢 보 ]團 고 . 고 團

24) 사한에서 인전대라고 지-칭되는 노동자조직은 조션직입총동1W(키f]W), 깁일싱사회주의청Id동t'IA(弔넌y
‥w), 조선y입근로자동멩(A33-MA), 조선 1千여성동tIl(이ul)이 있는네, 그 중 리111이 노 2조힙-에 가장

근집한 깃으로 볼 J- 있디.. 
K[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5 제9조에 
t' 

외<T투자기업은 종입원들의 권리

외. 이임블 보%혀f 종%1원을 대표6는 커업동tIR과 노동게익·절 %셋이이· 한디-"리·고 
<d-정되이 있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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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공식적 노조가 소유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분간 유보시켜야 하는지 허

용한다먼 그것의 적절한 범위는 무엇연가

- 남한의 노 동조합들이 북한의 노 동조합의 설팁과 단체행동에 관여하도록 허용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금지시켜야 하는지

정부의 임금통제

- 체제전환 과정에서 노 동조합과의 단체 임금협상을 자유화하여야 하는가7

-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부의 직접적 임금통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

과적일 수 있는가7

단체교섭구조 및 참여

- 단체협상이 일어나는 수준(기업단위, 산업단위, 또는 전국단위)을 어떻게 결정하여

야 하는가 자유화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가리아처럼) 특정 수준(예를 들면, 기업별

교섭)으로 법률적으로 규제하여야 하는지7

- 근로자 참여제도들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참여 제도와 노동조합에 의

한 단체교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노 · 사 · 정 합의주의

- 동구와 같이 노. 사.정 3자 합의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의 효율

적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7

노사관계의 안정화

- 근로자와 노 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인상과 노사분규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선행조건들온 무엇인가

- 체제전환 과정에서 노 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은 무엇인가7 노 동조합이 개혁과정을

뒷받침할 수 았는가 노 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할

매을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맹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연철(1995, pp. 398-40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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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 2 정책빙-향에 대한 일고

지규까지 북한지역에서의 체제진환기에 띨셍할 것으로 에상되는 다양한 노사관개

정첵호1안들을 y구의 경험에 비추어 실펜/뵤았다. 이들 정피함1안들은 서로 긴밀히 인판

되이 9)기 때문에 개벌 헌인·돌에 데한 구체 정첵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띠-른다.

미군다나 북한의 기존채제가 붕피되는 시%)에서의 정치적.졍제적 맥지·을 시-전직으로

에측하1< 것이 어7]기 때분에 구체적 정책벵'향을 제시히·는 젓은 더욱 어렵다, 또한 필

자의 헌.· 언구수준을 넘어선 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널 헌인·들을 나열

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히 중요하다고 펀·단되는 인PL 헌안들에 대한 정첵제안을 시론

적으旦 제시하s]고 한다,

정부의 임금퉁제

체 이헹 초기의 중추) 과제는 미시적 수준에서 )c 동시장의 지.우-화를 통하어 임금구

조 의 A-9성各 리-j,)w하민서V 거시적 수준에서 입금 인플레이신을 빙-지하는 것이다. 북

%'l·지억의 겅-( 납-한이라는 비교대상이 존제히-기 떼 에 북한노동자들의 임3인싱- 요7

가 매우 강럭할 것으로 상된디·(조동호, 1997, p. 168). 띠-라서 급격한 오]3·인상음 방

지하기 위힌· 입d통제정첵은 1 l-됴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디-. E<]5통제정책은 상데임23L

조의 조정을 노리게 기·으로써 노 y자의 효율히 베분읍 lg·해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

지만, 체제이毛 $기단게에서 인플레이신을 익제하고 실질임금의 2격한 싱·승을 완촤

시커 고 용의 격71-을 tV'지하기 위한 안·정촤정피各 기-징- 긴급한 과제이디.. 특히 노 동시장

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가 거의 갖춰지 있지 않·는 초기단계에서

입d통제는 낮기·피하다.

국가에 의한 경제>.정치적 통제가 A-레가 없이 임걱한 북한의 징우에는 7A骨통제정

책을 집毛하는 깃이 상데적으로 - · 이할 수도 있디·. 기업깅엉자들이 국가의 지시에 순응

하는 것이 %에 베어있기 떼/i[-에 적질한 이111긴· 깃·추어 진다먼 입금통제정첵에도 순各

힐· 수 있各 것이디·.



4S

그러나 동구의 경험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자발적으로 자제하지 當

는 한 임금통제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향후 민영화과정에서 근로자

와 경영자에게 일정한 지분을 제공하여 현재의 임금억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25) 그리고 임금통제로 인한 실질임금의 삭감이 단지 일시적이고 조만간 과거의

소득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만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임금삭감을 용인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홍보

책도 수반되어야 하며,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임금정책을 포함하여 노 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 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지지와 협력, 그

리고 최소한 관용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끝으로 분명히 지적할 것은 임금통제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체제이행 과제인 제도개

혁을 미루는 대체물로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신속한 제도

개혁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노 · 사 · 정 3자 합의주의

노. 사,정 3자 합의주의는 노. 사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동반자간의

상이한 이해를 조정하고 조화시키고 그 결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구에서 합의주의는 노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러나 합의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음으로써 그 영

향력은 제약적일 수밖에 엾었다. 서구의 조합주의 경험을 볼 때 합의주의가 비록 본질

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根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국가에서 유지되기가 쉽다고 한다,

정부가 이러한 합의주의를 추구하려면,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변하는 적절한 조직들

을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합의주의에

의한 중앙집권적 임금결정은 공산주의 하에서 왜극된 상대임금구조를 고려하면 바람직

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의하여 곁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는 사회적 합의롤 도출하도록 노 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5) 또한 담한으로의 대等이주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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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방향

동구의 깅험은 체제이행 2기에 걔헉에 데한 지지를 학보하는 깃이 매-F 중요하다는

깃을 시사한디-, 체제이행 초기 노 동시징'에서 실매자로 진락하는 근로자듈에게 궁극적

.
P-로는 개헉의 수헤자가 될 젓이라는 기대를 심이주는 것이 중요히.지만, CI>만으로는

骨충분하디·. 초기의 겅 적 고 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정첵이 반드시 펄요하다.

따라서 사최적 인·전망(social sa fety net)이 가급·리 조기에 구축되어야 하며 고 용창출을

위한 이론비·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 ket po licy)도 조기에 Ti%어야 한다.

2/i- 러니- 141-초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사최적 안전밍-과 적극적 노 동시장정처이 갖추어

지기에는 제정이 兮분치 嗚'을 것이다. 이런 측변에서 민영촤를 너무 신속히 추진하는

깃보다 완금·合 조절히.고, 가능하디·먼 고 $보징·과 인계시키는 빙·인·이 비.람직 省· 것이다.

5. 맺음말

체 환이 시작퇸 후 북한지억에서의 노사괸·게는 骨격한 변화를 깅힘할 젓으로 애

싱-된다, -J걱한 벤화에 수반되는 불희·실성은 상당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확한 진도1-과 노 릭에 따라 各회·실싱의 정도를 왼·촤하고 과도기적 혼린·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깃이디·. 체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남한곽 외국기업들의 대구/.)E 투자기.

필수거이기 떼문에, 북한지역에서의 제도> 기반올 조기에 인·정6<1으로 정칙-시키는 것

은 매.뜬 중요한 호1안으로 부싱-힐·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들은 IL산주의의 제도적 유

산을 정산하고 자본주의 시장겅제의 칭·출에 기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한이 언제 이떠한 빙-식으로 통일딤 것인가를 에측하는 것은 거의 광가능하기

문에 구체적인 정체밍'인·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메우 어省다. 그러나 비복 개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러 가지 예상되는 시니.리%A 따라 제기될 정책헌안들을 검旦하고 기본적

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깃은 1찬·드시 필요하다.

노 동문제와 관린하여 볼 때, 장기적 노돔징첵의 최우선 과제는 자유노동시장이 효윱

지으로 작동호1· 수 있도록 뒷반침하는 제도지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이다. 그러나 파거

중앙집권적 명宅깅세의 제도적.행테3 유산이 뿌리%j게 잔존하는 상테에서 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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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기존 제도는 삐-르게 붕괴되고 새로운 제도는 느 리게 형성되

는 과도기에서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임금상승, 싣업증가, 소득불평등의 증가 등 엄청

난 부작용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

각된다.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까지 중·단기적으로 노 동정책은 제도적 이행기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 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의 경험은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매우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동구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 후

에 북한지역의 체제이행기에 발생하리라 여]상되는 노사관계 정책현안을 검토하고 약간

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동구의 경험은 체제전환 과정의 성공에 노사관계 제도들과

노동조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사분규 및 노조의 임금언상

요구 둥은 초기 체제이행 단계에서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노동조

합은 부정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이행기의 개혁과정에 참여하여 효과

적있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고, 과도기적 혼란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

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노 동조합 활동이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갖도

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분석틀이 정립되어야 동구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보다 풍부하고 현실정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매우 구체적인 사례연구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구

의 노사관계 변화를 개관하연서 국가간 공통점과 아울러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관은 그 나름대로 매우 유익한 전망을 제공해주지만 구체성이 겯여되어 있다는 결점

을 가진다. 특히 급격한 경제통합을 귀은 구동독과 아울러 북한지역에서의 체제전환이

이루야질 시점에 예상되는 정치적,경제적 초기조건과 가급적 유사한 국가들을 집중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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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 a彼 翁韓地域의 都盲開發 )i向에

관한 硏究

李佛輸(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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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국내외적으로 통일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냉각되었던

남북한간의 관계도 보다 유연해지고 있고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틀 찾기 위한 다각적언

대화도 모색되고 있다. 납북한 모 두가 바라는 평화적 통일로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북한의 내적 위

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통일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엄중한 현싣이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는 북한이 사회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남한과의 단계적인 교

류협력의 경험을 축적한 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최악의 통일방식에 대비한 정책적 대비도 필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급진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전개되어야 할 공간관리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통

일의 직접적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미치게 될 도시지역의 공간개발 방향

을'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심적 도시문제로서 
' 

정치적으로 왜곡된 도시성장', 
'

비

효율적 토지이용', 
'도시 주거환경의 불균형', 

' 

취약한 건설능력에 따른 도시개발의 부

실화'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 

외형적 안정'과 
' 

내부적 불안정'간의 
' 

긴장관

계5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 

획득된' 안정이

란 필연적으로 내부적인 불안정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후 체제전환이라는 특수한.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 과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응한 도시개발체계 구축', 
'

도

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 
'

도시개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주택 ·

토지시장의 구축5, 
1 

대도시화 및 교외화에 대응한 도시관리', 
'도시산업구조의 재편에

대응한 토지이용관리5, 
;도시정체성의 회복과 주민참여' 둥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

던 주민생활이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새로운 개발의 셜학

과 원칙을 설정하였다. 공간철학의 중심적 틀은 
i 

역동성5과 
' 

통합성'을 통해 제시되었



58

다w 이것은 인위적으로 A<이고 왜곡되었딘 짓들을 눌고 징상최-시키되, 통합의 질서吾

함께 >지함으로써 빌·y·1적 공간체계를 새포3 힝성하고자 하C 것이다. 본 인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개1計의 省힉·과 
'처-께 
도시게반정책수8]애 있어서 고리되어야 VI- 기본윈칙으

로서 
4 

북한주삔들의 AI촬인-정'과 
' 

경제적 宜필셩과 환겅적 지속가능성의 조촤'를 제시

하었디-. 익동적 도시셩을 31-축해기·되 주민들의 셍활안정성이 위협밤아서는 인·되고, 통
'힙·울 
추/히.는 괴.정에서 깅제외. 긴설 21리고m 쵠·경의 조촤가 필요하기 떼문이다.

본 연3[에서는 이러한 도 시개발의 省학과 원칙을 비·탕으로 추진될 도시개발의 정첵

)g·힝·을 다섯 가지로 제시히.있는데, 
'도시간 상호 1게성 강촤', 

' 

巷·경친촤적 도농통합개

발 추진', 
'

주민骨의 사최깅제적 싱'힁·번촤에 뎨응한 도시개발 추진', 
' 

자원절약적 도시

개닌· 추진', 
'

도 시의 역시.리 정체셩을 최복하는 도시개발 추진' 동이 마로 그짓이다, 이

러한 개1/]·lu·헝·온 거본적으로 
' 

통합적 도시개발(intcgrated ur ban develo pment)'의 개넘으

로 31'<해서 설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개빌·의 사최적, 경제적, 건설적 요소들을 불리

적 긴조巷·경가 자연환겅 숙예서 직짇히 인계시커 개발의 시L-1지효과를 3데촤하리는

개빌국1략이다, 이러한 개넘하에 제시된 게말빙·힝·을 실친한다변, 보다 유언하고 효율적

인 도시개발이 가%L%l- 짓이다.

-틱힌·지억 서 추진필 도시개발은 거시려으로 볼 떼 계피과 시장의 기능이 >절한 균

헝을 이A'l'L는 3!l·리모틸1을 통해서 추진되어이· 曾 필요가 있는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
%
!J-리모1괸을 ' 시징-경제적 꾄-리모1懇'로 r9밍하었다. 이 모델은 기F-적으로 도시개빌·을 시

장경제의 원칙하에 추진하도록 叫되, 투기와 과밀개받, 난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이 적절한 정첵적, 제도적 수단을 통히1 도시개믿음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리 의지를

반엉하]1 있다. 이리한 관리)E省을 통해 도시개발의 효율성과 인·정셩이 동시에 추구펄

수 있合 젓이다. 한꾄 이러한 관리모1慮은 도시의 특성1월로 차1敍촤되이 적펑 될 省요a

있는네, 인구1]중이 에상되-C 대도시에서는 공공의 역힘·이 보다 강조철 필1L가 있A며,

인구유출이 우러되는 중소도시 서는 시장경제의 管력이 보다 강조1필 괸요가 있을 것

이다.

잎-에서 제시한 도 시 발의 기본빙·향에 따른 구체직인 실친씩인·들은 통일 후 단게별

로 추진되어야 힐· 것이디·. 단기적으로는 북한지역 도시개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척

1단들이 마린되어야 합 깃이미, 중장기>으로는 통보]-적 게의수립, 통합적 주거지정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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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은 적극적인 행 · 재정적 지원으로서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

해야 할 사항들을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남한의 도

시계획, 도시개발 체계를 선진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李은

21세기 도시개발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구축한다는 시각에서 남한의 계획 및 개발체계

를 먼저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 도시들간의

상호교류를 보다 확대하여 상대방의 이질적인 도시개발의 요소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적용하도록 노 력한다면, 통일 후의 혼란과 시행

착오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지금부

터 추진되어야 骨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새로운 도시계획 및 개발체계가 구

축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펼요

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작엽이 펼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이라는 과업은 우리와 북한의 내적, 외적

모순 모두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개발의 파라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북한주만들이 만들어냄

으로써 남한주민들의 삶도 인간다워진다는 공동체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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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세계사는 다양한 형태의 체제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기 초 러시아에서 시

작되였던 계획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세기 말부터 시작된 시장경제체제로의 복귀가 바로

그것이다.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젼환은 한 국가 내에서 정치적 변동

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였고(소련, 폴란드, 체코), 통일(동 · 서독)이라는 국가간 통합과정

속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세기는 인류사에 있어서 체제전환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기적 전환기 속에서 남북분단이라는 만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은 유

래 없는 경제적 위기상황속에서 21세기릅 맞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구

조적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은 남한과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여 힘겹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남한은 IMP관리체제하에서 어려운 구조조정기를 지나고 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l)의 1998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 

반드

시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毛이 1년전보다 II,8%포인트 감소하였다.l) 일부에서는 우

리 나라의 경제적 어려응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통일이 지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남한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미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가

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비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적 준비가 필

요한 것이다. 그 런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공간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사회경제

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비해 지금까지 소흘히 다루어져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지

역에서 제기될 다양한 공간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남북한의 통합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전개뒬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74.1%), 
'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997년

조사(중앙일보)때의 47%보다 II.8%포인트 낮아兎다. 박진, 임원혁, 이유수,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낱북

경협, 한국개발연구원, 1998,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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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시개빌-의 정책려 1 2'향을 모섹해보는 짓은 매-(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베경하에서 본 인[p-/ 통일 이후 제기될 깃으로 애상시는 북한지억에서의 도

시개%dI- 파제를· EL舍하51, 이 러한 과x]]틀에 대응한 도시개曾의 빙-힝· 및 추진1·g·vI을 제

히-는 것음 목적으로 하있다.

1 . 2 연구의 범위 및 빙-법

이러한 인구의 1 (-적에 띠·라 VI3L의 시간적 l/]위는 통일 후 10넌 네외로 설친하였다.

딘-게1叔 추진1짱안에서 
' 

단기'C 봉일 후 l - 2년 정도를 의미히·는 젓이고, 중장기는 3-

10년-s- 의미하는 시긴지 1 j위이다. 본 오1구는 공긴·직으로 북한의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히.었디·. 
. 통일 이후 북한지익 서 제기될 도시계발의 과제는 제제전촨을 겅신하고 있는

/:·(·가吾의 실증적 사레외. 북한의 겨관죄 어긴 동을 중심으로 피.익·하있다. 본 인구에서는

사311국가로서 독일07-베를린 3 에어푸르見), 러시아(모스크바), 중국(북경)2) 등읊 산피

B,L았디-, 북한이 자체·적인 게'혁, 개)-s-의 깅제정책各 추진하여, 이른비- 사회경제적 인착륙

올 성공시킨 뒤 남사통일- 이룩할 깅우 중<·r의 사례가 의미가 있울 깃이지만, 그외- 반

대로 제제兮괴旦 he;-격한 씬-식의 통일이 딜 겅우에는 &1시아와 독일의 모뎀이 큰 의미

가 있$ 이디·.

북한.의 도시 ·1핑·분석은 국대외 관런 문힌파 통게자료를 토대로 진헹히.였다. 선행입

구骨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공개자료의 부족으로 심층적인 힌쵱·분석에 제약이

많았음을 미리 M·f-허듄다,

2. 북한의 됴시 현황

2, 1 북한의 도 시정책과 도시개발특성

2.1.1 북한의 도 시화와 叉 시·징책

·

' 

F한에는 l%6닌 기준으로 인3'L 10만19의 문천시로부디 357만멍의 평암시에 이르기
團

p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 중1·(에 있이서 l%oxc[내의 이른1>l. / l)헉 · 게) 의 정책기조는 시최주의 시징·깅제(socialist mm·ket

cco110111y)를 가지왔다. 중-:·[·은 정치김제직7 로 시·최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깃이 아니기 문에 염닐한

의1]] 서 볼 t%Il 러시이-와 간은 체제%1쵠·의 사 旦 보기는 tI·불지만, 게희깅제로부터 사최주의 시장경

제로의 전환이 이7이鬼디-b 측먼에서 본 시A언5L에 Y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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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시개빌-의 정책려 1 2'향을 모섹해보는 짓은 매-(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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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총 27개의 도시3)가 있으며, 여기에 전국인구4)의 50%인 I,158.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1개 밖에 없고 인구 30만명 이상 1백만명 이하
a

의 도시가 10개에 이르는 등, 평양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둥한 도시분포를 보이고 있

다.5) 그리고 남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변화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남포 등 일부 도시

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도시의 인구성장이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

어 왔음을 알 수 있다({표-I%참조>.6)

이렇게 북한의 도시화 속도가 늦었던 것은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을 정부가 통제해왔

던 체제적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7) 북한주민들의 이동률은 1987년 5.9%로 추정

되는데, 현재는 식량난 둥에 따라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

한의 20%(1993 총이동률)보다는 매우 낮을 것이다,8)

한편 이러한 북한의 도시화는 북한정권의 수립 이후 추진되어 온 도시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의 도시정책의 주요 기조는 크 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지향'과. 
' 

계획경제의 발전에 종속된 도시개발'이 바로 그것

3) 북한에서 도시란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서 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랍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장소를 말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언구소,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1993, p,230.

4) 북한이 발표한 자료(조선중앙년감, 1997)에 따르면, 북한의 면적은 122,762.33Skm2, 1994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는 21 ,514毛멍(군인력 제외)이며,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1996년 인구를 대략 231000천명 수준으

로 추정하고 있다. 유名인구기금(UNFPA)은 1997년 북한인구를 22,800천명으로 추정하였다. 국민일보,

1997.5.28.

5) 남북한의 도시규모분포를 도시순위규모법칙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1990년 기준으로 남한의 q값이

1,228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이 0.992를 보이고 있어서 북한의 도시규모분포가 남한보다 균형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창석, 남북한 도시졍주체계의 비교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 1993,5,

p. 15,

6) 북한은 6,26동란 후 1960년대 초까지는 인구 증가를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하여 도시인구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에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억제되었다. 이옥희, 이

봉희,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

92 연구논문, 통일원, pp,4%mo5.
劇

7)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이동을 호구제도, 주택제도 등으로 통제하여 1995년

도시화율이 16,5%에 그치고 있다. 다만 개혁 · 개방이 추전된 1978년부터 8BI5른 도시화가 특깅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도시화율온 1978년 87%에서 1995년 16.5%로 약 2배 중가하였다. 길종범, 
"

중국의 도

시촤에 대한 소고(싱-)", 토, 19S7.10, pp. 97-9S.

8) 한펀 동구 주요 도시의 주민이동률도 서방 도시들보다는 낮은데, 1990년 fiahitat-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바르샤바(2.5%), 부다페스트(4.4%)에 비해 뮨헨(9.2%), 파리(8%)에서의 주민 이동률이 월둥히

높게 나타났다. Lee, Lisa , Stnlyk , Raymond ,
"

Residential Mobilit y ill Moscow Durfng the Transition", in:

International loumal o f Urban an d Regional Research, Vol. 20,, Nt,4, 1996, p.657. 소련의 경우 i980년에

3 %의 이동를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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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Q)

표-l% 남북한 (0- 도시의 인구1 1화

(단위: 친멍, %)

주: 1) Af한의 IL 시인-/는 행징구익내에서 도시 l 苟·동을 하는 인 - 만을 의미하고 있어서, 행

징구억 전체인구블 도시인/로 파악하는 남한의 기준과는 치.이가 있다. 그리고 닥한

의 %各지역에는 도시$l 셍1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노 동자구가 포한되어 있어서 북한의
도시촤.율을 님'한의 그 젓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데.
2) 남한의 겅우는 96/669

파한의 경우 {Q이-IW6까지의 5년 동인· 의7 7%의 인구중기.률 나타넴

(대의원수비合중가율)

지·료: 임형빈, 4+한의 국토개말, 공보처, 1994

한국통게언3L소, 1971 통게연갑, 1971,

통계청, %'l-·:·l·도시언감, 갹년도

0) 이러한 도시정책의 기조는 베이터(Bater)기. 열거한 소<{:1의 도시정책기)외.도 유사함을 일· 수 있다. 소

Q'.)의 도시정差1기조는 지역산입의 특성회., 지운1의 자급지-족겅 진, 사회비- - 최소촤, 지역걱차와 볼

&L평성 제거, 낙후지익 도시공입의 管성회., :(l(통비용 최소최., 도 · 농의 차이 제기 骨 일4 가지로 요

익·된다. 1]윈, 
"시.최 
의 소%-1의 도시게픽덩가매 4촉1 연3L", 국旦게픽, 제3]권 제5호, 1罷6,IO,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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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북한의 도시분포

l l

1) 도 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지향

북한에서 공간계획의 목표는 농공병림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에 있다. 이

때문에 도시내에 농촌지역이 일부 포함된 도농복합적 도시들이 일반화되었다,10) 수도

인 평양의 경우에도 도시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중십도시권과 공업생산기능의 준위성도

시권, 농업생산기능을 주로 하는 위성도시권 등이 구축되어 
'

도농간의 균형'이 추구되

었다.11) 그러나 이러한 도농간의 균형적 정주체계 구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보다

10) 북한 당국자들은 도시와 농촌의 콴계가 자본주의하에서의 착취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협력관계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11) 김현수, 북한 도시계획의 특성분석과 통일후의 계획 패러다임의 정립에 관한 연구, 
'

95 북한 및 통

릴연구 논문집(V), 통일원,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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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위적인 주민재배치를 통해서 추진되있다는 데 C-.1 한계가 있다. 외헝·적으로 바람직

해 보이는 도농복힙-적 정 체게라는 것이 내민적으로는 통제12)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다-l· 조i에서 싱-딩-히 볼인·징한 구조3J을 알 수 있다,

- (리A:t X 시g-헝개발꾀. <l<딘-위 개빌l:0이리-1 누)히하 서 지씽· 骨소V시기- 주] 3으

로 -H-성되있다, 이러한 중소도시 육성정책은 중국 동 사최주의 국가에서도 보빈촤되어

있다.)4) 이렇 2중소도시의 건실을 지'향한 것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반셍]하는 대도시

분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1;[l·잉된 짓이다.15)

2) 게식겅제의 발전에 종속된 도시개발

북>'P]1서 도시의 p]1커 s 건신촬동은 기본적으로 )&]신·촬동)6)의 촉진을 위해 이 어

z) 고 있다. 
w -r한의

� 

도시게 은 질제발전게희과 국YA싣게획에 철저히 H거히-여 통일

적으로 작성되이이· 한디-(백과진서)"는 것에서 북한의 도 시개발이 철저히 게피겅제의 발

·>에 
종d/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깃은 남한애서 1950넌대 이후 IS70넌대에 이르기

團

도 고 

團 團 團 團 團 w團 醉 

團

12) 의. 러니. 최]-<의 심가한 길세난으로 주·d.듈의 비%c쳐적인 이동이 크게 종가하고 였는 것으로 보이는

,

-L!-한은 지빙' 민骨의 평잉시 유il이 종가하자 이에 내한 단속을 강화히·고 있{7 것y로 안리졌뎌·,

7히 깅제난 심화로 인% 긴식지.且 진라한 지방·주민들이 평양으旦 수시i크 骨리들이 사최F-제暑
'하고 
있는 깃으로 전헤지고 있디.. 네외 1 1 12호(98,6,4),

13) -h[한에시는 63 중)i으로 한 지Ix-겅제의 밀'진이 추7되있는네, 이깃은 군이 면적과 인구의 측1)}에

서 직딩한 
-]끼a미, 도시와 농촌읍 언唱하L 겅제적 거J]이기 1111분이라는 깃이디·. 이제하, T인에

대비한 착한의 지<<·헝개발 1빵안 At색", 한반도 핑화정최-의 제도최.외. 힘력 중진, 제19최 통일분제학

술세미나, 1996, p,92. O. 리2- %l·한이 군단위로 곱입기농名 분산 베치한 )은 전시에 내)11하여 피'해블

최소최하리는 군사적 의도V 대$시이 있다, 汚781J 이전에 중국에서 
·l·힝적인 
지역발전전叫이 추진

된 이유 가운네 하니-도 7'1毛에 내비히끼 위한 깃이있다,

14) 1078 l 개혁 · 기1밤 이27'. 중·:·[에시L so<1내에 
" 

데도시의 
-a·모를 
R]격히 통제하고 IV도시룰 힙·리

·히으且 발%)시키미 소.V시.풀 적각직으7 믿- 1시키지-"바는 성책을, 90닌데에는 
" 

데도시의 v·모易
-히 
통제'A'고 骨%·도시와 소도시·른 기'리여-o-Y 발7'1시키지·"라·는 도시믿'{:1정첵을 신시히·있는

한 정첵은 중소도시와 y$'전分 -
'(진'히초r· 

익헐'. · 히·게 시었다. 긴종)III, 
" 

7국의 도시최.에 데한 1

(상)", 
-

'

.·>-토 1997,IO, p5'3.

1되 -A한의 도시게1$'에 Li(한 A] ]성의 :il<시에 따르민 
" 

7리는 도시의 3P;-t를 진대로 3게 하지 1길고 소

S-L시헝태로 이러7-a]] /신하이이' 
'합니다. 

/]. 래이· 도시를 운엉하는 네도 펀리하고 도시외· >촌을

고부 임-진시키 니.가-(.[· 도 i슈니다."el고 언급되이 있이시 대도시촤를 /1기 경게하고 있읍을 일'

%· 있다. 리최.신, 조J'1긴 시·(2), 괴.叫백과시.전.곱-기·舍%1셔., l%9
, p,202 71·&,

16) T60V[대 사최주의 히-y-i기에 -s-어선 이%'-, ->.[헌·-C 지.림직 >%경세의 조)실파 국1-9·릭의 깅촤를 위하

이 <l']-dc신-y] 지힝·식인 중회.'이-봉업o]] -A-A-8- -7-었니-. 이·8희, 이닛-희, 식-힌·의 )교시 및 지 
'1개131'에 
핀-

한 :l-]L, 
' 

W 斗힌·샹.일 ]·'IL 논11·집, R2J푸1, IE2,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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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경제재건 및 고도경제성장기에서 공간개발이 시장경제의 발전에 종속적 위치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특징이었다. 다만 남한의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적 관계에

도달해 있는 반면에, 북한은 이러한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

다. 이러한 경저]개발우선적 공간정책17)은 소련과 동독,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책기조였다.18)

북한에서는 게획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집단생산기지(콤비나트)가 노 동자구19)라는 형

태로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집약적 제조업과 채취업20)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산간지역외에 도시지역내에서도 건설되었다. 중소도시인 덕천세, 순천시의 경우 도시내

에 노 동자구가 각각 7개소(석탄, 시멘트, 화학공장), 개천시에는 9개소(무연탄)가 입지해

있으며 수도인 평양에도 6개의 노 동자구가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이 우선시됨에 따라 도시내

토지이용에 었어서도 공업용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양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부산의 시가지면적대비 공업용지비율이 3.8%인 데 비하여 평양은 18.SA

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7) 도시개발의 종속적 위치 때문에 북한에서의 위성도시개발도 시장경제국가의 전원도시적 위성도시건

설과는 달리 
' ;

공업을 발전시키는 방도로써" 추전되고 있다.

18) 소련의 경우, 레닌은 제1차 경제게 (1928-32)에서 사회경제계획(planirovaniya)을 물리적 계획

(planimvka)에 우선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김원, 1996, p. 16. 중국공산당은 건국 이후 기존 도시를 소비

도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하에서의 도시는 생산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방침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정책의 근본원칙으로 삼았다. 김종범, 
"중국의 
도시

화에 ti]한 소고 (상)", 국토, 1997.10, p.93.

19) 노 동자구는 주且 자원개발지역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구밀집지역을 말하며, 주먼 구성원이 대부분

노 동자들이다, 1996년 말 헌재 북한에는 모두 251개의 노동자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동자

구에 입지하는 
· 

연합기업소5는 기본생산기지, 보조생산기지, 관리 및 문화봉사기지, 종업원의 살림집

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함적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 조건이나 생산적 연계를 고려

하여 몇 개의 공장, 기업소를 묶은 연합기업소는 1973년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전

면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도하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최진욱, 북한의 지방행정체게, 민족통일연구원, 서울, 1997, p.23.

20) 채취공업의 우선화정책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일관된 북한의 공업정책이다. 김창규, 북한의

지하자원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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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펑양과 %l-산의 토지이용구성비율 비교
(딘·위 : k11)', %)

·츄·. 1) -t,l.한에서 싱-인이리·는 - - 이의 걔닙은 소유헝태가 전인 1. 적 소유, 협동적 소으-, 언적 소

유 7으로 니·잉·촤되이 7)는 상품을 TV하거니. Ah)f업무에 종사한다1 의미이며, 유통

苟-V의 ]-이를 동헤 이名/ 暑 하는 자뵨주의직 상요]의 의미는 아니다. 전칭·곤, 김운

근, 
'낵
f한의 W신-趾 -7통신 외· 통원 이후 세로$a- 유통체계의 7축 방'힝·", 농촌경 , 제

2171 제1호w(19[]8 -If), 한-:·r%各경제언2/윈, p, 87,

2.1.2 북한 도 시개발의 특성

이리한 도시정책의 기조'히페서 추진된 북한의 도시게발은 여러 가지의 특징을 니-티.

내고 있는데, 이깃은 
'

공업최·된 IL시 1짠', 
' 

사최주의 이넘의 1파영', 
' 

단순촤핀 공간구조

형성' 농으로 요익·틸- 그) 있디-rn

1 ) 공71화된 도 시개발

. ( [힌초w- 소련이니· 중국 V 시·최 의 < t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의 공우]촤, 기계회.

骨 지'힝·하있다. 이것은 토지의 국가소유 등 데규모 개발이 가능하었딘 체졔적 특성이

번-엉된 깃이였다.21) 닉-한의 공업%된 도시게발合 소런의 대寺주덱건설게획으로](터 큰

엉향을 받았는네꾜), 1957넌 소런의 주택>실에서 등장한 조림주텍기술과 표준촤 동이

북한에서도 저극적y.로 추진되었던 것이다.23) 이에 따리· 1958닌 이우 대부분의 도시주

1기과 - 'f징-들은 표준설게에 의하이 건설되었으며, 조립식 건실이 크게 骨기.하었다.34) 그
團

21) 게인소-i의 토지가 닐·'은 시장정제제제의 도시-逆)1디-는 V는 토지를 국·가가 초1-하는 게획겅제체제

의 도시曾에서 공3]회.된 도시개발 추진익 -7리한 깃은 딩-인한 짓이었다,

22) 깁윈, 
" 

사최주·의 소<-)의 도시게 )IA가에 i%·한 연/", 51·토게휙, 제31권 5호, 1996.IO, p, 12.

23) 소41에서는 스털'린의 뒤를 이이 후르시쵸프의 집권기에 조7]서骨님을 통한 긴설의 AL업화가 본걱환1
으로 추진되었디.. 이 시기부터는 <-틸'린주의직 t I축 및 도시긴싱에 데한 비판이 제기되있는 , 도시

긴섣에 있이서 사회주의의 상징성보다]< 기능주의직 측1 이 퓨은 핑가를 난기 시직·하었다. 소란의

경%. IR-]식공1{]에 의한 午 들.와 보통 5층-o·모Y 骨 k이(2. 2.5!n, f테딜· 펑d크기는 50In2 이하였

다. Wo]Ima11n , HellIrnl(. 17)4. SyE(OInwirnt kd 1111d StlICdtebzm in Mittel. tIl띠 Os(CUl'o])a, BlISe1,p. IS2.

24 ) -g.'헨.-S. 제2치. 7게V(게여기긴·<178-124)에 조71식{],실의 비중을 신·trl 싣에서

� 

70%, 삳·<]쥬]6설에서
(]0%, · :(공5실2:1신에서 70%, 시실·計긴설에서 60% 이싱- 이르도록 하는 목표가 섣정되있디·, 리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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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공업화된 도시개발은 규격화된 건설에 따른 획일적 도시경관을 야기시켰

고
, 부실시공에 따른 막대한 보수수요를 동반하였다,

2) 사회주의 이념의 반영

북한은 
" 

아름답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도시 건설S5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도시계획의

목표로 하고 있다.25) 이 때문에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의 형성을 위해 집단적인 주거단지

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집단주거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형태로 건설되었

.

는데, 평양의 굉복거리, 청진의 남청진지역26]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적 생활양식의 창출을 위해 
1

주택소구역5이라는 기본적인 생활단위

를 섣정하였는데, 이것은 소련의 
' 

세부구역(Milff0bezirk: m icrom y01&)}, 동독의 
6 

주거구

역'(Wohnbezirk)27), 중국의 노 동단위복합체(the wor k-unit com poun d)28) 등을 모방한 것이

다, 이러한 북한의 
' 

주택소구역계획'29)은 남한의 생활권계획상 근련주구와 유사한 성격

을 갖고 있으나, 남한보다는 직주근접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도시경관의 형성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

조선건축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S9, p, 124, p.268.

25) 이것은 모스크 바를 공산주의 모범도시로 육성한다는 5971년 모스크바의 도시계획과도 유사한 목표

이다.

26) 이 지역은 도심의 공해문제로 주택지구를 외곽으로 이전시킨 대표적 사례가 되고 았다.

27) 동독에서는 소련의 
" 

세부구역(Mikrobezirk)"에 상응하는 
"주거구역(Wohnbezirk)"이 

형성되어, 여기얘

공원과 학교, 유치원, 유아원,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급시설둘이 통합되어 배치되었

다. 이보다 작은 범위의 
"주택구역(Haeuserviertel)"은 

블록영역에서 형성되었다. 주택구역은 소련의 주

거단위PiVohnquattal)에 . 상옹하는 것으로서 폐쇄된 건축블록을 나타닌다. 주거구역온 이들 주택구역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28) 모택동체제하의 중국애서는 주택과 직장 그리고 각종 서비스시설이 통합적으로 조성된 자족

생활단위(노동단위복骨체; the wor k-unit com pound)가 도시개발의 중심적 요소였다. Caubatz, Piper Rae ,
"

Urban trans formatioll in post-Mao China: impacts o f the re form era on China's ur ban form" , ill: Urban

spaces in contem potaly China , New York, 1勢5 , p.30. 이러한 노동닫위복합체는 공장 등 일자리를 중심
으로 주로 1950넌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노동단위복합체가

도시 전지역에 긴설됨에 따라 도심과 피외지역의 도시경관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단위복합체는 소비에트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3-5층규모의 건물들이 중심이 된 평면적이
고도 확산적인 도시개발을 가져왔다. 이러한 확산적 개발이 중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어다.

29) 주택소구역은 평균적으로 15-20ha의 면적에 주민 5000-6000명(서울 1개동의 I/2 정도)의 주택단지

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살림집과 함께 학피, 탁아소, 유치원 둥 여러 가지 기능의 건물들이 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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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굉-장과 중심가로를 중심으旦 하여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겅관이 군축되었다.30)특히

내도시는 불론 지빙-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중심시가지는 헉멍사적관을 중심으로 중십구

획, >W국1骨계히, J/사d물3t-피 등-으로 기능이 베치되어 易1일직 ] 도시겅판이 인츨되

었디-,

사회주의적 V 시개1虛·의 이념은 교통체계에 있어시모 개인교통 중심적 교통체게 보다

2 데중교통중심적 교통체게吾 만들어냈다. 평잉:의 경우에도 지하철(34km), 궤도진차

04ktn) y이 중심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으미, 승- - 차31)의 이各은 극히 미미한 4으로

일·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내 1<통喜잡 동과 같은 문제는 나티-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도시의 겅우에됴t 7毛들은 무궤도진차(7]기버스) 둥 대중고1 수탄을 주로 이용하

거니., 도보통헹이 맘'은 깃으로 ·l'리지고 있다,

최P -1귀-한은 연료A)-족Fdt c)1중Z'1통수딘·의 싱싱-운행이 어리워집에 띠-리- 핑일1 骨 대

도시애서는 자/J기 이- - 을 적극 Y1장하5( 있는 깃으로 일괴지고 있다, 이에 띠·라 
" 

차길

오s쪽으로부터 m 인쪽"을 자전거 전- 도로로 
-d-
1기·A-l.고, 도시내 니닐(평앙시의 금룽

l . 2호니닐)의 지.전거 운헹을 
'히가하는 -V 자진거 타기가 적극 권징·되고 있다.32)

3) 단순화된 공간구조 헝성

남한의 도시들에서는 토지의 사직 소$-를 토내로 다양한 토지이용이 니-타니-고 있다.

이 tq(문o]] 토지이용의 경4이 십한 서비스기능이 중심이 되어 도심과 부도심이 힝성되

는 y 디.잉·힌- 공{.F/-1조暑 깆·게 되었다. 이피. 달리 2-·F적으로 見지이- 에 대힌· 경젱이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30) ·L시내Al-(S< V 심, 긴·선%m로, 굉·징·의 3기.지룰 기.본.의11 히.이 중앙·집중적 헝네로 긴실Sl었는데,

도시의 입<It와 중심을 연결하는 가로督 도시의 구성축으로 히.고 이 중삽가로를 따라 상업 및 서비스
·공간, 분회.%L간 兮을 %치하웠다. 3히 정치적, i시%A[l·직 측먼에서 굉·징'의 의미가 중-R.하었다. 竭방

초기애는 역전굉.장, 
-$(실운동장, '이-교,미.당 둥을 게조히·이 핑·징·으로 사2(펑잉·역진굉·장, 윈신·억조1핑·징·,

신의7익 R.징· 동)히.있으미, 전꾸 6-7년 동인· 새旦운 질·장과 거리늘이 조성되있다, 펑영<의 겅우 도시

를 웅징·히.게 긴실하기 위해 겁인성핑·장을 V 십부에 긴설(1954)하였디·(이러한 도심 핑·장이 주로 정치

1}회의 장·소로 활-8-V]. 깃은 모(3-)11-나 동베블린의 깅우차 긴·았다), 骨심가로의 겅- d-計들을 가로

번.에 긴게 베치하는 주뻔시빙·거으보 거리普 t성하였으미(밍앙, 원산, 사리원, 게싱 
-秒), 1960넌내 부

너는 깁인싱동싱·울 A·심으旦 하는 세로- 
. 도시7·셩체게-計 형성토록 하있다. 이실게 동상-4·장(문회·시

선 Al힘-)-C윈의 ·c서로 도시普 조성(Y]산 게선핑·징- 헤7 중십)'A-장)힘·으로써 경리된 도시경71·이 헝성

피있다.

31) 사한의 진체 지.가-2. A-9-차는 3,000이 에 닐과한 %e-로 %려지 있으며, 이 가운1Il $g양에 2,000이

가 있니.7, 한다. W- , 1[한의 지리이3%, l%-S, p.81,

32) 니1외%신 니20 호(1998.6.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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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도시에서는 상업 등 서비스기능의 공간적 집적이 매우 작은 규

모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부도심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핵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었다.

%북한:평양% <남한:서울%

J

{ 그림-2h 남북한의 대도시 공간구조 비교

이러한 공간구조적 특징은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평양과 서울의 공간구조 비교를 통

해서 IC-1욱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낱한도 평양과 같이 1960년대까지는 4대문을 중심

으로 한 일극중심적 공간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부도섬을 가잔 다핵적

공간구조를 갖게 되었다. 평양은 중구역 등 일부 중심지의 구역에 정치, 행정, 문화적

기능이 집중되고, 나머지 구역에는 주거와 공업이 평면적으로 배치된 단핵적이고 단순

한 공간구조가 지속되고 았다.

213 북한 도 시개발의 문제점

북한의 도시개발은 그 특성만큼이나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멸 가

지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요인에 따른 도 시성장의 왜곡

북한에서는 행정구역상 시 및 직할시 등의 지정이 인구규모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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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르이지는 짓이 이-니라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언스러운 도시정주

체계 3L-%괴· 도시성장이 이-7어지지 못하고 9)디·.:A'3) 그리고 신분계총省로 주민들의 거

주지를 통 함에 따라 도시간 7%0 /-성의 사최계총적 붑균힝도 2래되었디.. 북한정부

는. 대도시지익01]는 헥심군중(30%), 지1-x·중소도시와 농촌에는 기5군중(50%), 닉·후지역

에는 복%hf중(20%)이 거주하도록 유도히·어, 정지익에 사최적 취약계층이 집중되는

AC제著. 가지後다, /l-리]1 산업입지커 효 성보니.·는 정치 · 군사적 고리에 따라 육성된

내.타 공임도시들34)욘 도시정주체계를 왜곡하는 71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개띨을 위

한 게히의 A겨9 및 사엄추진이 중앙의 길정35>에 의존적이있딘 것도 자인스러운 도시성

징-을 제약히.는 i인이 되고 있디·w

2) 비효율적인 y 시見지이용

사회7의체제하에서 북한지익의 도시게발은 공간이- - 의 A율셩보다는 주체건축사상

의 실헌괴- 겹·은 정치적 이님이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대도시지역의 겅우 과도하게 61

-S 대로니· 경제셩이 없는 v·1시성 건축물들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1997년 상반기 북한에

A-] 긴설된 총 긴설실적 24긴 가운데 정치신진 복적의 상징물이 진체의 62,5%를 차지하

있디·는 것이 이깃은 증10해주고 있다.

7 한 도심에 i-s:i y 교·사기능이 과도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이펑-의 111에서 적

지 일'은 비/A'- 을 초레하고 있다. 1060닌대 닐' 기준으로 평엉· 둠 주요 6대 도시의 시가

지빈적 대비 상· ]지비名이 익 2.3%인 빈·민에 V'tA-지학1 먼적은 의0 4,9%았$, 개셩의 깅

우 도시먼적에서 군사시 1괴- 관린이 있는 특수토지비펄이 무)] IO.7%에 이르렀다고 한다.

w 團

33) 담2( 리한시로 지섰되있VI 기·흥, 청진 -02 
t>]반시로 

려하된 반모1에 인/ d모가 
' 

]·C틈의 l/2인 개성

시가 점 지서 이%-V 리省·시가 된 깃이 대표키 시.레이니., 칭진시의 지위는 인반·시...g직일·시. s 인빈·시 등

으로 <J 지위가 번동되있1B, 한['-시의 깅JF 일<11시로 거히·VI. 이으-나 이를 디·시 시할시로 2걱시키지

越'는 이유L 진히 안러지지 않<J 있뎌·. PL한 ]卽18·l 시로 7키린 y 친시의 깅우, 2걱이-8-가 깅·y{)L

내에 도시가 윈산시 히·니- o}] 존세하지 않기 떼문이라교 힌·니-, 치안1W제인3L소, 치안문세, 1995년 3들
호, ]),32,

34) 니-i:;-지역에 군%t싣·v 중심의 V시-M이 -])·성)d 깃은 군사직 목직에 따른 것이며, 이깃은 외-J[의 헤

싱'위)]o]] 대처하리CJ W[지3에 
C
%
L입기지骨 배치하었던 중[·l'의 겅/외. -R-시·하다, 동-7림의 체 전쵠·

·:·
r들에시t- 이러'>1 군 산3] 중심의 도시들이 전魯과정에서 기.장 커다란 보1촤룰 겪있다.

35) 북한-fl- 지방인 1위y회에 지밍·징무暑 3L성하는 fl9한合 j ,L이 ]·A로씨 치'죙싱- 지방·분7·1촤

있지만, 기본기으로는 l;0주· 의 ·
'

/임·'신J()제 원칙 위에서 $잉‥ 지1낭의 VI·viI가 K-/-징되고 있다, 최4욱,

묵한의 지빙-s정제계, 민족- 인인구9, 서물, If17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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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경우, 전체공장의 70.6%가 도심 및 도심주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기적

인 도시발전과 도시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토지이용이라고 管 수 있다, 이러

한 도시내 공장입지의 문제는 북경이나 모스크바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주의국가

의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로 보여진다.36) 한편 이러한 도시내 공장용지 및

군부대용지는 통일 이후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하여 사용管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3% 평양시의 공장분포

3) 도시간 및 도시내 주거환경의 불균형

북한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향하였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주거환경의 격

차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특히 수도인 평양과 지방도셔간에 주거환경의 불균형이 심각

하였는데, 이것은 북한 당국이 평양을 도시건설의 모델로서 특별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7년과 1993년 사이에 추진된 
' 

제3차 7개년계획'거간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

만 세대의 살림집(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1993년 한해 동안 평양의 통일

거럭에 2만세대 등, 평양에만 3만세대를 건설하였다.37) 이것은 전국인구의 15%를 차지

하는 평양에 연간 평균 건섣물량의 21%가 공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내에서도 계층간에 주거환경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남포시

13호구획에 계획된 과학자살림집의 경우 세대당 26평 이상의 주택규모를 보이고 있는
a

데, 이것은 북한 가구들의 평균 주거면적(IO-15평)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38) 그

36) 시가지내의 높은 공업지역 비율은 모스크바(31.5%)나 북경(25%) 둥 사회주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이었다.

37) 조선중땅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4, p.174.

38) 조선건축, 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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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자본주의체제히·에서 낭 수 있는 주거받량지역이 존재하기도 하였L데, 펑잉·의 신

5])(구억, 펑<1구역은 노동지·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으로 도시네 다른 지%J%. 주거후1-경

이 1-·'f히 불唱2한 깃으로 일'리지 있는 반맨에, 8세거리는 
' 

부지-거리'로 통용펄 반骨 주

거촨경이 좋은 지억으로 않리지 있다,3g) 이깃은 거주공간의 심지·한 사회개층적 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의 주거수준은 남한파 비교혜 볼 때 V적, 릴z]으로 매우 닐'은 수준임은 일· 수

있디-. 1 인당 주거민적이나 가2/·딩- 주거먼적윽 딘-순비교해 불 때 북한은 남한의 절반 수

/에도 미치지 y하는 것으로 니-타니-고 있디·. 더-1기 북한의 펑$A 주거수준이 아주

b>-은 싱'대하에서 내부의 게층번 주거수준마저V 0-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서 북한

<'-기亭1-깅의 심지-성이 니-티·니· 3)디-.

주(]/외에 자종 공공서비스시설에 있어서도 게총)친로 서111스7준이 큰 차이를 뵤이고

있는데, 내표적연 깃이 의료서비스부문이다.40) 이러한 주거환경의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외헝혀으로 안정피이 보이는 핑양에서조차 내면히으로는 게충별로 불안정한 주거호{-정

의 분세吾 인·고 있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1[-4> 핑잉(시내의 신분일 겨주실태

l l 이g l 그렌여 l

국/ J
l · . · i‥-‥‥,·……l ····……. l …, ‥‥, l 

I-霜'L居)·
l

l---·- · - . - - - l-.-.------+----·--l----l-----l

3% 그러니. 전체직으로 북한의 긴지.제 수준이 낮기 떼문 주백들의 보수 수요는 매7 At을 깃으로

싱'되고 7)디. 1彈66<( 강'동의 
' 

은정미·을' 조 성:At시·에셔는 
' 

벡%r-Al%에 이르는 d제, 긴5L吾 지,체로 1
· 들이 시공히·있다(조선1잉'통신사, 조선중앙VI김-, )t)t]7, p.163.)'는 사레로 볼 때, 내부분의 1데들이 죠,

익'하게 시공되었Ad· 추측할 수 있디·.

410) 신]J-l)1로 차1星적인 
L
A
< -

'

EL서비스가 제공되V 있는네, 핑잉< 의표시신의 경1- 고 ]]f당7]파 U. 가暴

- ti.는 보통감3L역의 )A-최·진료.소니- 대동깅'3L억의 남신·진AB< 동에서 이- 이지고, 일반 노동·자.吾-E 데a
로 2장진료소 등에)g] 치료롤 반는다. [it잉쵠., j%양25시, IA3,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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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5> 남북한의 주거실태 비교

l ·

' 

l 悲0995) l 聘(1993) l 龍/聘(唯 l

주! 1) 이것은 북한당국이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인당 10-12m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合혜정, 장성수,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1997, p,3

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게편람, 1998, p. 1002.

4) 취약한 건설능력에 따른 도시개발의 부실화

북한내에서는 도시내 각종 건설사업이 사실상 군인과 당원,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996년 완공된 
' 

안변청년발전소 제1계단 조업'과 1995년 완공된 평양의 
' 

당창건기

념탑' 둥 각증 건섣공사가 
' 

군병력'과 
' 

당원돌격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시건

설을 위한 전문 건설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1)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공사의 부싣화와 공사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밖에 엾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경제난42)에 따른 건자재부족으로 주택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가

41 ) 
" 1993년 완공된 평양 통일거리의 살렴집 2만새대의 경우 14개월 동안 로동계급과 인민군이 동원되

어 연건축먼적 279만2천m2의 공사를 各료하玆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4, p, 182. 또한

북한은 1398년 9월 9일의 정권수립 50주년 기념일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는 평양시 신시가지 건설공

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정무원 산하의 사무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 내외통신 1120S호(1998.6·22).

42)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문제는 한게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스스로도

이러한 심각한 경제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 90년대 들어서면서 련이어 일어난 엄중한 국제적 사변들

과 복잘한 사태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치었으며 우려 나라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커다

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 . .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협조와 무역거래들이 부진하게 되었다. . . 이것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394, p.268. 이러한 상황 때문

에 북한 정권수립 50주년(9.9)을 기한으로 추진중인 평양시 2毛세대 주택건설이 건자재 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노동신문 최근호가 보도했다. 내외통신 11246호(1998.7,15). 최근 공개된

IMP의 보고서(1997.Il)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북한의 국내총생산(0DP)이 50%나 감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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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진체적으로 싣·피볼 떼, 헌재 북한의 도시뮨제는 
' 

피헝적 안정'과 
' 

네부적 불안징' 사

이의 
t

v.1징·관게'로 압축헤서 표힌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이동의 인위적 통 를 통해

괴.도한 대도시 인구집중이 발셍하지 않있-고, 이 때문에 주요 도시의 주거밀도는 일정한

%·준을 유지하고 있는 동 도시의 
' 

외형적 안정'이 님-한의 도시들과 대비되고 었다. 그

러니. 이c-1한 
' 

외형적 인·정'은 시장겅제의 힘과 게획의 힘이 조회·를 이루어서 이룩된 선

진국의 도시촨겅과는 거리가 멀다는 네에 문제기· 있다. 절저한 관리외- 통제를 통해서

' 

흡]득오1' 안정은 필연적으로 내부리인 -趾안정을 동반할 수 뷔'에 없기 때 이다. 본 연

구에서는 도시내의 기형직 토지이各피· 분균헝적 주거쵠·겅 등을 통해서 이러한 네부지

낮안징을 일부 피·인할 수 있었다,43)

2.2 남북한 도시개발의 특성 비교

앞에서 산퍼닐 비-외- 같이 북한에서는 게획경제체제하에서 님-한괴-는 다른 도시 발이

추진되어 왔다, 어기에서는 북한의 도시개발 특성을 사회경제적, 촨경적 측변에서 납한

과 비교 %으로씨 통일 이후 낙한지억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극복되거니· 계%되어이·

할 시-항들合 정리해 )i았다.

2.2.1 도시개발의 경제적 효율성 측먼

도 시개발의 경제적 효 성은 토지이셩/ 기반시섣의 측먼에서 비고t될 수 있을 짓이

다. 見지이용의 측먼에서 볼 때, 북한에서는 토지비- - 대한 인식이 일이서 토지의 조

닝-적 개딸이 보핀회-되어 있다. 
'

/-리고 전체리으로 토지이용의 경 적 힙리성보다는 정

치적, 사최적 기-치기· 중시되었기 떼문에 비효-펼-의 문 가 발)W할 수 밖에 似었다. 반{견

에 님-한의 경우에는 사최%l, 환깅적, 건축적으로 비-람관]한 수준으로 개발이 이루이지기

j%]-다는 경제적 비됨-과 수의성의 논리애 따라 고 밀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나타d다.

%AV 나타니·서, 심기-한 겅져]적 위기싱'핀-을 김작·힐' 수 있다.

43) 도시외. 도시간의 <)·게, 도시네 足지이-봐의 관게 능이 국가에 의呵 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만

약 이러한 통제기구에 R·제가 %기민 51 동안 유지되었딘 
' 

외형직 인·징'은 유지되기 힘들 짓이디.. 이

러한 측면에서 J+한 V 시돌의 
' 

네부직 볼인·정'이 문제가 되는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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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젓은 적지 않은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남한의 토지이용 행태가

북한에 비해 반드시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 觀다.

교 통 및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고 있으

며 개발이 도시전체에서 비교적 균형있게 이루어져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같은 부작용

은 남한에 비해 싱-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인구의 집중과 개인

夏튼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공간활용의 비효율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간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남북한 모두 문

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도시개발의 사회적 정당성 측면 
'

북한에서는 표면적으로 도시개발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 일부 특수계층과 일반 대중간의 주

거환경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았으며, 도시개발이 일부 특수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정치적 선전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겯코 사

회적 정당성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
, 

.

.

. ·

.

남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주로 민간자본이 개발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취

약계층이 개발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44) 그러나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이 추잔되는 등 민주적 도시개발의 잠재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펴볼 때, 도시개발의 사회적 부작용이 북한지역에서 내재되어 있는 반

면에 남한지역에서는 이것이 외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2.3 도시개발의 환경적 친화성 측면

남북한 모두는 외형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학고 있다. 북한은 
'

국見환弔

5

44) 공공의 참여가 소극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현재 수익극대화의 논리 속에서 도시개발행위가

자산중식의 수단으로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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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모범군(시, 구역)' 칭호를 제정하어 촨경보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시와 구역 둥을 국

가적으로 표칭-하는 동45>, 도시개발의 환경적 측먼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오열 유받요인이 적으

나, 도시내에 입지시킨 
· 

공업시설에 따른 문제는 적지 않은 
· 

젓으로 보인다,46)

한편 납한의 도시지역에서는 )g산場·동에 띠·른 촨겅오염 가능성은 접차 어지고 있

으나, 고 밀개발에 따른 연료의 1약적 소비와 개인고(통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毛체적으로 볼 떼 북한의 도시개발이 
' 

외형적'으로는 암호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젓 역시 심각한 겅제난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둥에 기인하고 있어

서 남한과의 단순비교는 힘들 것이다.

2.2.4 도시개발의 계획체계 측먼

북한에서 도시개발의 제도적 바탕이 되는 도시게획의 수랍은 
' 

인민경제발전계획'파

'

국토건설계획'에 종속되어 있다. 이 Ir)]문에 지역의 특성이 도시개발에 반영묄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남한에서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치행정에 따라 자율

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어건을 갖고 있으머 주민참어에 의한 수립절차가 제도 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한 상돼이다. 또한 북한의 게획체게는 너

무 단순화되어 있어서 구체적 게밥사업 뎨한 규정昏이 미흡한 반먼, 남한의 게획체

계는 지니히 복잡하어 개발사업의 시헹파정에서 밀'은 혼신이 발생]하고 있다.

남북한의 도시게피은 모두 주민들의 케적한 /g활의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사상교양에 

유리한 장소를 도시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한다'r는 기본원칙

이 설정되어 있는 둥 도시계히이 김치지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남한과 근

본 으로 디-르다. 이 때문에 남한의 도시개획들이 포괄하는 주거, 여가, 노 동, 공공서비

스 동의 일반적인 도시기능 이외에 사상교양기능의 베치가 도시게획의 헥심적 게픽 요

소가 되고 있는 깃이다, 역깃은 향후 남북한 게획체계를 통管할 때에 고리되어야 管 중

45) 조신중잉·통신사, 조선중잉·9김-, IT}7
, p,4잎.

46 ) 그(리나 최근의 십쟈한 겅제난으로 공징·들의 진체적인 조입률이 극히 닐·이.서 셍산쥔·동에 따르는 촨

깅&임·은 낮아지고 있을 짓으로 상된디·. IMF의 IUl 서에 따르먼 IA2-l%6넌 사이에 복한의 2입2{Al

산·읜 66%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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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2.5 종함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도시개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한은 시장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

시지역에서는 업무, 상업 둥의 토지이용보다는 공업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남한에서와 같은 도심과 부도심 등의 서비스거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구역

별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 있다,

4표{y 남북한 도시개발의 종합적 평가

l 구 분 l 북 한 l 남 한 l

근본적으로 토지이용의 
'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조방적인 토지이용이 이

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도시개발은 고밀개발과 난개발에 따른 전

반적인 도시환경 악화가 대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이

북한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일지 모르 지만, 내부적으로는 역동성을 유지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통일 이후에도 게승, 발전되어야 할 측면은 상

대적으로 녹지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계획기준과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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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정주체게 구축 동이 될 수 있을 젓이미, 극복되어야 할 것은 토지의 조

방적 이용과 공업적, 군사적 토지이용, 비빈주적 게발체게 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과제

앞에서 살피본 북한의 도시문제들은 통일과 체제전환이라는 전쵠·기에 어러 가지 파

제를 기하게 됨 것이다. 어기에서는 민저 통일에 따르는 제반여긴의 변촤를 전망해보

]1, 이에 대옹한 도시개발의 과제를 살피)t도록 하였다.

3. 1 통일에 따른 제반어건의 변화 전망

3.1.1 통일1-p-식과 사최겅제적 통합방식에 대한 가정

통일이 헌제외. 같各 남븍내치상촹·속에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짇 경우, 그 사회경제적

충걱은 닙'북한 모 두애게 메우 骨 것으로 에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처럼 부분 이나

마 겅제개헉을 추진하고, 납한과의 상호힐력관게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가운

네 접진적으로 통 1을 이룩할 경·원에는 전자의 경우보다 통일의 사최경제적 충격이 직

을 깃으로 에상된다- 헌재 우리 정)/가 추구하는 평촤적 납북통일도 비-로 이러한 짐진

적 骨일을 지힝·하고 있으머, 이것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바람직한 통일의 )·g-식임은 분

명'하다. 그 러니. 이러한 짐진적 펑촤통일은 정치적 통일 이전애 사회경제적 통합이 시-실

상- 입정 수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떼(에 헌 시점에서 도시개발의 과제를 L의하

는 깃은 큰 의미가 似다.

걸‥f 남한의 게커가들이 대비할 뀔요가 있는 상쵱·은 가장 宙'은 부작용이 발싱]曾 젓

으로 에상되는 g·진리 통일의 길우기- 苟 이다. 따라서 본 언구에서는 이러한 급진A

y일의 겅우骨 가정하이 북한지역에서 니-니-날 사회징제적 여긴빈촤외. 이에 띠-른 도시

가1빌-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히-었디·,41'0 이러한 
-;]f전적 
통일시에 북한지억의 혼란에 대해

團 團 團 團 a 

團

w

47 ) 이기에서 기.정 
'l- 
i/르)직 통일이린: A-인의 경1-외- A'이 이느. 한쪽의 정치체제가 탈괴하이 디·易 한편

으2;L -喜.수통71·되는 빙-시合 의미한다, -E 연3L에서는 남한%·도의 R진적 통인이 이룩되는 깅우를 가정

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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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려하는 건해가 많으나, 실제로는 혼란상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북한의 공석적인 유통체계는 장기간의 毛제난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

태이고, 암시장 등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로 주민들이 물품을 조달하고 있어서 통일 직후

공식적연 유통경로의 마비 등은 별다른 의미가 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48) 하지만 의

료서비스의 공급 등 기타 공공서비스의 유지는 통일 초기의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4표-7% 남북한주민들의 성향 비교

한편 이러한 급젼적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급진적 통합방식과 점진적 통합방식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통합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진적 통합을 남북한 사회경제적 통합

의 기본원척으로 가정하였다. 
-

48) 현재 북한주민들은 생필품의 80%와 옥수수의 60%를 암시장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앝시장

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비공식적인 암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대이며,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장사꾼 사고방식인 은통마인드가 급속히 확산

되$ 있다. 전창곤, 김운근, 
t;북한의 
농산물 유통실태와 통일 이후 새로운 유통체계의 구축 방향", 농

촌경제, 제21권 제1호099S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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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8> 사최겅제직 통71-빙·식의 내안 비교

지.로t: 이상준, 통일 이후 님'닉·K.l' 인/이-W-의 안정촤빙' 1 연구, 
-U
[토개管연3L우1, 1997 , p.46.

3.1.2 통일이 가저올 사회겅제직 변화의 전망

통일 이후 님--11한의 사최경제적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가치관과 )1촬

헹테는 크게 비- 것으로 예싱·되는네. 이 가운데 헥십적인 빈화는 다음과 같다.

첫 , 주모1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뀔 기·능성이 많다. 통제체제하에서 칩딘·

주의커 가치관에 긷들여지 있도1 북한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셍촬빙·식을 짐정

하어이· 하기 메문에, 납한에서 보펀촤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음 깆·게 될 가능성이

높니-. 특히 통신과 j')'(통수단의 잉적, 질적 수준이 힝싱·됨에 따라 개인주의적 셍)香毛테

가 자리%l-게 될 진1:a피다.

曾쩨, 이러한 개인주의적 기·지관에 따라 출산률이 김·소하고, 헥가족화가 진헹v]머, 주

I II들의 이동성이 증가省· 것이디·. 몰론 출산률 Al소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외에도 조1환기

의 겅제적 칠인키으로부터)L 띵힌을 반을 깃이다. 사최경제적 통합이 진헹핌에 띠·리- 겅

제%, II'(육적, 문최.> 요인 의해 북'한주1dI들의 이동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애상된

디·. 니 나은 주거촨겅가 일자리, 즈1-리고 교육촨경을 찾아서 주민들의 이동이 훤-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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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성 증가는 그 동안 억제되었던 도시화와 교외화

등 도시의 공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째, 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해 주만들의 요구가 크 게 증가할 것이다. 주민들온 개인

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

시키려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시민단체의 등장도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주민생활의 전반적 변화는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과제들을 제기할 젓

으로 보인다(4표-9h 참조>.

4표-9% 통일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l 화 l 예상 는 문제점 l 正시개발에 대한 영향 l

3.2 통일 이후 도시개발의 과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제기될 도시개발의 과제는 이와 같이 정치적, 사회경제적 체

제의 전환이라는 여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제기될 도시개발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북한에서의 도시개

발과제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

펴본 뒤, 이것이 의미하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았다,

3.2.1 외국의 사례 
.

외국의 사례로부터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조심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체제전환이라는 과정에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치경

제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고 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통일의 모델로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도 결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체제전

환국의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보편격 특징들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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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근로자수가 감소하고 3차산업화 추세가 나타났다. 동베를린에서는 국영기업의 폐쇄

나 민영화와 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수가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2.7%07

만명) 감소하였고, 제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건설과 민간 서비스부문의 고

용은 크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경제의 중심이 제조업부문으로부터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동독지역의 다룐 도시에서도 공통

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특히 에어푸르트에서는 전자, 전기부문에서 구조조정에 따

른 싣업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교 외화현상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가

지내에 위치하던 기엽들이 좀 더 저렵한 용지를 찾아서 교외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 동력의 이동도 발생한 것이다, 통일 이후 5년 동안(1990-1995년) 동베를

련에서는 도심지역(O.19%)보다는 주변지역(1.8%)에서 인구밀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서 도시외곽으로의 인구이동을 간접 으로 확인할 수 있다.

4표Al> 도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밀도 변화
(단위:인/ha, %)

자료: Statistisches Lal」xdesamt Berlin , Statistiscbes Jahrbuch 1992, 1996,

1리7 19있년부터 1994년 사이에 베를린으로부터 주변 군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교외화를 나타내고 있다,4S) 이러한 도시교외화 현

상은 에어平르트에서도 나타났다. 통일(1990) 이후 1994년까지 에어푸르트의 전체인구

가 약 5% 감소하였는데, 도심지역의 주민수는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17·3%나 감소

학였다.50] 이렇게 도 심을 떠난 사람들은 1992/93년부텨 도시주변에 새로 등장한 주거지

49) 1996년 기준으로 브란덴부르 주로부터 베를린으로의 통근작수는 그 반대방향으로의 통근자 수보다

56
5
000명이 많았다. 띠oas, Jutta, e t,al, ,

U

Re gion Berlin: LaIlgfristig me hr Verkehr, a ber wen iger Fahrgaeste

in Bvssen un d Bahncn" , DIW Wochenbericht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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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트( 7]중되었디-. 1994년 힌·해 y안 시외로의 전춥인3(는 6,700여명으로, 전입인 /J/

다 2,000넘이 밀·았다는 것35 」i(외화틀 설1굉해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교외촤 힌상은 동

독지역 전역에서 니-니.난 공통직 헌상이었다,51)

A 표-12% 얘이푸르 의 도시인구 Ii!1최.

자·<L: Pricdric]]S, luer geu,
"

Die Et1(Wick1ung tr 1nucl)StaecIte: Chet11[litz, BrI'urt Ull( j Lei pz ig
s

, in:

S[rn니[O ut d Re gionen, 汚96 , p.367.

(2) V십지억과 7·빈지역의 토지이- . 변화

昏일 이후 동 를린과 에이푸르트에서 나타난 토지이용의 변촤 가운데 두드러진

징合 도심지와· 교외지익의 토지이- - 1%)]1촤었다, /.L심지역에서는 서비스기능에 의한 주

거기능의 대제와 3료지이용의 고1길촤가 나타났고, 소유권분젱과 연괸.되이 구시가지의

낙후-15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있다. 에어프르트의 깅우, 도십지억의 제개발은 주택소兮

i·)분경], 토지 및 오}대료의 급상승, 주)p)지악으로의 투자집중 둥으로 침체되었다, 동베를

린의 경우에도 도십지역의 구시기·지피- V시외곽의 아파트단지에서 대그·모의 제개발

이52) 요칭되었는내, 도심지익의 겅- 에는 복집-한 소유권관계 때문에 재개발의 추진이

지인되3)다. 그리고 도시외팍의 대7L모 주거단지에서는 공공제윈의 부족과 주민들의

w 

團

- - - - . - 된 로 - - -

50) 상71기농으로 체 1 기존의 주거기농, 省악한 주1)Ii의 싱-네, 소유권분 에 따른 게빌·지언 등이 도심

인53]'소의 원인 기- 하니·었디-.

51) 리')11안일'트州의 eJ'러시(l+]4년 인CIt 29만밍)에시는 19q3넌부터 1卽4넌 사이에 진체이주자 가 교

외지st-로의 이주비율이 ]SE에서 24.4%로 크게 증가히·였으미, 교외로 이주한 인구수는 함레시 도시

인-/의 o.6%에시 l%且 중가히.있다. Salmef, Hciuz, 
'

Saedte im UInbnlCh(W, ill: Siae(lic Ull( l Rog ioncll,

O p]tI(Ion, 1926, p.468.

52) 통인 직후의 짐'정·적인 집계且는 동베-計린 l. 체7예의 11 %인 약 7만호의 주택이 시-g한 징비를 필
요로 히·는 짓)로 니·다닐'다. Krisrnl], BrusL 

"

StrIdtcnlOUemngsprllXix in OsPBcr1if, irt 6tste

Sul(Ilkoukrcuz 日0fliu. l<011glU%bol'icht, 13ul'liu, 17)0, p. 155, 도십지어은 사최 의체 동인· 주겨지 정비

가 방치되이 왔기 Il)]분에 도심의 프%IA리.A이베31U(Pl-euzhuc]- 13erg)외. 프리드리히시·인(frict1richshaiu)의

깅<- 동 ·븐린에서]i-]. 가정' M'- ·. . 1네파징신 및 ·3- s,l.A-Ill合合 니.타 었다, 통인 이후 프린1조라.y

여베르-':R-< - 1 . i 최내-i'/·모(106만iO)의 제게1/P/익블 길게 되었다, 이상준, 
" 

통함의 조1통을 신·린 도시

게1촬' 전.Al:", <J토, ]996<l 8Vi호, p.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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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경제력 때문에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53)

한편 도시주변지역에서의 토지이용 변화도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동베를린'지

역의 경우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거단지내에 대형 수퍼마켓이 들어서거나, 시毛계와 인

접한 주변 늑지에 대규모 쇼핑센터 및 물류센터들이 건설되였다. 이것은 도시외곽으로

의 기업이주와 연계되어 도 시교외화를 이끈 한 요인이 되었다, 에어平르트의 경우에도

도시외곽에 대규모 유통시설들이 입주하는 등 도시주변부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주거단지내의 토지이용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에어푸르트의 리드(Rieth)54)에서는 단지내 공공서비스시설들이 다양해진 민간서비스시

설들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 외래전료소는 폐쇄되고, 그 자리에는 개인의원과

미장원이 들어섰다.55)

통일 이후 급격하게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동독지역의 도시들의 변화를 동베를

린과 에어푸르트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였다. 즉,

계획경제하에서 
' 

집중화'되었던 도시활동이 
' 

분산화'되었다는 공간구조적 변화56)와, 공

53) 동베를린의 전체주택 가운데 92%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였는데, 1980년대 건셜된'도시외%(마르쟌,

苟러스도르프)의 대규모 아과트들은 시공불香 등으로 엄청난 재정비 수요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들 아파트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취약한 경제력과 주정부의 재정사정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4) 이 주거단지는 1969년과 1976년 사이 도시북부에 건설되었는데, 5충에서 11층 사이의 
" 

집단형주택"

과 16층의 고충 아파트 45216호에 각종 수용시설 인원까지 포함해서 155000명의 거주인구를 갖고 있

었다. Weiske , Christene, 
"

Die langen Wellen urI d die kurzen Momente 
- Dimensionen der soz ialen Zeit

un d des soz iMen Raums in der Stadtet1twicklung Erfurts", in: Stadtentwicklung in 0임deutschland, i996 ,

pp. 181-183.

55) 우체국과 은행지점들은 폐쇄되고, 그 자리에는 은행자동인출기와 자동우표판매기가 세워졌다. 수퍼

마켓내에는 또 다른 소매업소(안경점, 화원, 제빵, 잡지)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우체국 x]점에

는 재고품시장이 들어섰다. CallS, Paul, Otr , Thomas ,
"

Die lokalc Din]ension der Raumstroktur un d ihre

D ynam ik 
- Das Beispiel Erfurtfr, in:Staedte un d lte%one11, 1996. pA30.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폴란드에서

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가 크 게 감축됨에 따라 유치

원이 폐쇄되고 그 대신에 비디오숍이나 여행사가 급증하였으며, 개인병원과 유료재활시설이 점차 늘

어났다,

Kro8Zel
,
1anusz, 

't

Auswirkun gen des pu 6tische11 un d w irtschaftlkhcn Wandels im Boreich der

Itaumwirtschaft in Folen11, in: Strukturwandel ifi Osteuropa, 1992, pp.47-48,

56) 동베를린의 11개구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 연령, 소득, 인구이동, 주택, 도로, 제정, 공무원수 등 8개

변수를 가지고 군집분석(clustcr ana lyse )을 한 결과 유사특성을 가진 군집의 수가 1991년 2개에서

1335년 4개로 증가하였는데, 1991년 1개 집단으로 묶였던 주변지역(9개구)이 3개 집단으로 분화된 것

이 큰 특징이었다. 이상준, 통일 이후 돔베를린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언구, 국토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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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과 입무 농으로 
' 

담순촤'되었9 도시기농이 YI-매외. 서비스업을 중71으旦 
t 

다양촤1되

었다는 도시기능적 )ill촤가 바로 그깃이다.

2) 러시아

12[-)0닌 이후 1행)괸 러시아의 체제전쵠·온 독일의 깅우)1다 너 4진 이있으머, 도시

경제 1핏 )L지이- - 에 닐은 빈촤를 기·지왔다. 이 가운 두드러진 징은 겅 적 혼란이

장기촤되이 호)제까지도 도시개빌-이 침체되이 9)다·는 7]이다,57> 이 문에 3렴의 사레

기· 러시이-J/디-는 싱-대적y-로 싱공31인 제제진핀·의 시-레기. 되 1 있다.

러시이.o]ITA-1는 ]W-X산의 사유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990년 초에 공식적

- - 로 All신·수단의 시·T-파가 추진펀 이후, 1921 닌부터는 주택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러

시이.%]]서는 본걱적인 부동산시장이 구축되었다,5S) 특히 모스크비.는 높은 주테시.유촤펄

-fl- J,L이고 있는데, 1벅5닌까지 전국3']인 사두-촤율이 36%를 보이고 있는 가운내 모스크

1 }]-에서는 이 비율이 40%에 이르4다.St]) 사두-최·dd 주텍의 가걱은 1993년 빙- 3개찌.리 7

덱各 기준으로 曾 도십지익이 El시외괵-보다 23-2.4 배 높게 니-타니.고 있어서, 모스

크비·에서 시장겅제촤기- m]]g%게 진헹되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힌-y) 체·제전횐-의 잉'唱: 기·운 하니.로 니.타난 것이 주민들의 이동성(Inobility) 증가옜

니·. 스트3'l-이d외· 로만(Struyk/l{01nan 1995)의 언구에 따르변, 러시아 7개도시 주민돌의

펑/l·이동-計이 19%닌과 1993년 사이에 [.8% 서 4,6%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

자리의 V:1촤외- 더불이 주텍시-유회.에 따른 주비공급 중가 昏이 주민들의 이주수요를 자
w 고 團 團 團 團

團

57) 러시이-의 국내총셍]산온 1990넌 이cil- 게속 l·소히·고 있는 , -3- 변촤‥은 1989: +2%, IS90:-4%, 1921!
- I l%, ]切2: - 17%, 1勢'3: - 16% V을 니·디 있니-. 正한 엄칭난 인픕바)이션이 니.타닐·는데, 소비자물가싱-

v권 은 1989: 2%, ly)O: 5%, lEl: ()O%·, 1292: 2 ,000%, 19%]3: 750%에 이르렀다. 이리헌- 경제힙체에 따
d-} -d싱$적도 d게 김-소히·였는네, 매넌 긴설된 주겨1/1적은 198) 70,41의만111', 1990: 61.7비만mi, 1991:

E.il멕만Ull, 1992: 37.m어만111', IW'i: 30,0벡만1UJ 등으旦 크.게 감소하있다. 한편 체제7·1쵠· 초기의 4실

추]재는 리시아寄만이 아니라 X]]코에서도 니·티·닐·는데, 7베긴실부문에 있이서 공공의 역할 축소는 뚜

W 1 주메건설 감소를 가지왔다. 111간平지.가 이 >벡은 매- 지 못했기 떼&이디.. 19909 진체르.지페

서 -Y·Id]긴설의 비- a
- 이 12%었는네, IW4<)l에는 이 비名·이 4%에 그根다. DIW-Wu{onbcri이11 49/95,

5S) 레니.드(l{0郞[l(l)의 인3(에 띠·2먼 IA]년 7윈의 사-H-촤빕 닐'A외. 19S2년 12월 토지소-8-귄에 내한 새
로 · %[1의 제정과 더)]-이 사-7화가 촉진되고, 에Lj지비용이 인상됨에 띠·라 모스크 바의 지가경시·도는

크 게 M·아破다, Bcr au d, Al;litI, RelIa[Id, Be매·;m{ [))4, GUes w it11011{ Land Mark리s. Lcssous o f lhe

Failcd Socialim Expcl·irncnt, World Hank Diacussiorl p]Ipcrs 227. p.14.

원 ) Lcc , Us;t, SIru yk, Ril ylUOUd, 
"

ResidclMial Mobili( y io Moscow During lhe TtlU2회tion", ilt lutontatioual

Journal o f Orbirn 11fid 11cg ioual Rcsearch, Vol 20., Nr.4, 1926, IT.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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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60) 도시개발의 측면에서는 도심지역의 재개발이 침체되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도심지역엥서는 적극 으로 각종 시설의 민영화가 추전되었지만, 엄

청난 인플레이션 등 경제혼란 때문에 이러한 민영화가 도심개발의 자극제가 되지는 못

하였다, 반면에 소규모의 개인상점들이 부분적으로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독일의 동베를린이나 에어푸르트시와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의 경우에도 대규모 주거

단지의 정비가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요 과제가 되였다. 전체주택(3백만호)의 2/3에 이르

는 노후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주거단지는 대부분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까

지 건설되였기 때문에 재개발 수요가 클 수 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시 남서부에 위치한 테플리 스탄(TepIyi Stan)61)이었다.

체제전환 이전부터 이 단지는 취약한 건물보수상태와 부족한 생활시셜 등의 문제를 갖

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주거단지의 문제는 동베를린과 에어푸르트에서의 문제와

도 비슷한 것이었다. 체제전환 이전에 이 단지내에서는 
' 

기반시설'이나 
' 

서비스시설'이

라는 분화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 

사회적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편익시설

들이 존재하兎는데, 이들 시섣들의 민영화는 1992년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m62]

탁아소와 같은 시설들은 일부 청소년 여가시설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4만명의 단지

주민들에게 배치되였던 국영 종합병원은 체제전환 이후 운영이 극히 어
m

려워져서 시설

일부를 개인의원에 임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옜다. 이러한 현상은 이 주거단지외에도

60) 한편 이러한 이주의 구체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가구를 대상으로 o.1% 표본조사한 결

과, 주거면적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주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Lce , Lisa, Struyk , Raymon d ,

1996, p.667.

61) 이 주거단지는 모스크바의 33개 구역(Rgyone) 가운데 하나인 체로무시키구역(인구 53만명)에 위치하

고 있다. 이 단지는 여러 개의 세부구역(모스크바에는 100여개의 세부구역(Mikrorayons)역 있는데, 이

것들은 7만인에서 13만인 규모였다. 보통 1개의 세부구역이 한 개의 대骨모 주거단지와 비슷한 규모

였다)들로 구서되어 있는데, 1970년대 초반에 12층규모의 고층아파트가 주로 건설되었다. 대표적 세부

구역인 7, 8번째 세부구역의 경우 구역면적은 55ha에 16,500명이 거주하여 300%ha의 주거밀도를 보

이고 있다. 덩-초 이 단지는 쾌적한 주거믿도를 유지하도록 게획되兎지만, 경제성 우선정책에 따라 고

밀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개발 당시부터 각종 서비스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Kurth, Detlef,
Mi

Staedtebau un d InfrastrukturN, in: Stadtemeuerung in Moskau , 1992, p.86,

62) 기타 毛익시설 가운데에는 책대여소나 비디오 대여력 등이 민간주도로 등장하게 되였는데, 어들은

이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던 건물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판매시셜 가운데 레스토랑이나 카페

는 활발한 영업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운 물품공급 부족으로 영업이 침체되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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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소크비- 전역에서 나타니Jl 있으며, 애어平르트의 리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었다.

전체적으로 볼 떼, 체제전환 이후 모스크바의 도시개발은 67속한 사유화, 민영촤의 부

정리 엉향을 크 게 반效다고 昏 수 9)을 깃이다.63) 토지 및 주1의의 사유촤외. 
' 

데hi-모 민

영화(W싱· V)t와 
' 

소규모 모1잉촤(상업, J(억최사)'가 삐-%른 속도로 진%될에 따라 모스크

바의 도시깅·제는 시장겅제하 대도시의 성장·초기 모습合 보이고 3)다. CI-러나 骨격한 체

제전환에 띠.론 경·제적 후A-(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Y-

히.j). 있으미, 이 매문에 주거단지의 정비가 지연되고 의료시설 등 궁공셍촬시설이 낙후

시었는데, 이깃이 다시 투자의 저· 요인이 도]는 악순촨이 빈-복되고 있다.

3) 중국

독일과 러시아외-는 달리 중국에서는 체제진毛·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8넌

에 시직-VI 게헉 , 개1·g-의 겅제정첵-K 도시의 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
a

장· 핵심적 신촤는 대도시화 ·)상이었다. 체제잔환 이후 도시교외화의 경향을 보였던 독

인과는 딜·리, 중국의 경우에는 북겅 등 대도시로의 지속放]인 인구집중이 나티·닐'다. 중

d r의 경제개헉은 투자와 노동럭의 휜-발한 이骨을 가지景고, 이것은 도시내 이동으로부

디 S'-촌-V시간 인37-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이동성을 크 증기-시컸다.64)

-낙졍65)( IA4닌 도시인7-가 IO,618초1멍으로 lAO넌보다 약 3%의 인구증기·를 니.티.넸
野 團 團 團

團 團 團

63) 매달 러시이.깅제의 3%가 <Il. 잉최.피:J 있는데, 이것各 잉-L]· 대처정부의 10넌긴- 빈임叫신지보다도 높

은 것이다. l; )공식$i 지.료에 의하먼 러시아 인-/의 i/5은 민긴·회사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Wollmam], Hellmul, Sys[CIlIWfrndcl ill1( l S(11Cd(Cbau ill Miltol- urV Osteuropa, Dasd, 1994, p,47. 그러나 최

근의 러시아 깅제위기 상-핑·은 t Ill잉촤의 총체적 실배를 의미하는 깃으로 昏 수 있을 깃이다.

64) 중국은 개방정$Ii 직/'-에도 V시見의 인3L이y은 %//+제도니- 취입제도 2을 서 임걱허 제한했지

만, 0넌대에 늘이서는 자유로운 노- 이W - 히.g-함·으로써 중국 7'1억이 단일 노동셔졍·으로 
'힝성퍼고

있다. 이엉성, 
t[ 

통 ] 후 A[한지s애서의 토지소유 빛 이- - 쌍인·에 봔한 인구", 한s·지역학·최 학술Is·표

내최, IW]8, ]),3, 1990닌대 중국의 
-7%인/는 인김- 5,000·-6,000만밈에 이르고 있-s며 매넌 치] l,200만

3%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 8-동 .1. 7가 삐.[·c게 중기·하/G- 있는 4온 so넌대 
t& 이pl 노X-파 호적

제7.의 게혁, V> 
1결 
닉·냐L지억피 엉이인C,f 증가 

-秒·페 ]·8·히·고 있다. 진종승, 
" 

인구·익 이동파 취입문

세", ·v·:·l 린제데추세, 시울, 1勢7, p,50,

65) 행정31.익 1진리은 16,800kIll2로시(도시게 3f%-S l,이Okm'2, 도시지역·은 406.7kIn2) 도시체게는 도시구

익(ufhi111 distrb: 7]체 ]·/의 64%가 거7), 위성도시, 지익중심시가지, 기초시가지 동의 4딘·게로 
c/성

되이 있다. 위성도시가 14개 있으미, 지익중{>시가지<[ 주변지역에 사회징제적 엉'昏리이 기초시기·

지를 외미하t·:. 깃으<rt시 . 리 니.리.의 . 8-과. 
. S-사한 성各 갖는다, 북깅시의 징'기개1짼게획에 띠·31먼

군 지억에 이리한 지익중심시가지룰 2-3게씩 ·A 30게를 조석히.기로 되이 있다, 기초시가지는 주1)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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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1자녀정책으로 인해 북졍의 자연적 인구증가는 미미한 반면, 전입인구로 인

한 인구증가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의

언구센서스에 따르면 북경의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은 - 3.4%였지만 전체도시인구는

17,2%의 증가를 보인 것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입인구의 증가 이외에
a

비공식적인 일시거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입인구들은 도시기반시설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66)

도시개발의 변화를 이끈 주요 인자 가운데 하나는 토지 및 주택정책의 변화였다. 중

국정부는 개혁 · 개방 이후 주택의 상품화, 주택임대료의 인상, 토지사용권의 양도 허용

등을 통해 부동산부문에서 공공의 관리를 축소하고 개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노

력하고 있다.67) 그러나 주택의 분양가격 등이 주민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고, 특히 북경과 같은 대도시에서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심각한 문제였다.

촌지역에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서 1994년 현재 77개가 았는데, 2010년까지 총 140개

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시가지는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노동력을 흡수하여 도시지역이나 위

성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Yaoba1펄, Fatm,
"Some 

Issues

Concernin g the Layout o f Beijing City
"

,
in: China City Plannin g Review VoL IO , Nr, 1, 1994, pp. 14-15.

북경의 공업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效는데, 특히 화학, 기계, 금속 등 중화학부문의 平

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북경은 전체 자븐투자액과 국영기업의 수의 측면에서 중국 2위의 공업중심지

가 되었다. 2010년까지 북경시의 인구는 12$00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6) 과거에는 진료나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일시거주인들이 머물렀지만, 차츰 경제적 이유에 따

른 거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거주자수는 1982년 30 명 수준이었는데 198S년에는 131만명에

이르렀으며, 2,000년까지는 2백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Caubatz , Piper Rae ,
"

0rhan transformation in

post-Mao China! impacts o f the re form era on China's ur ban form" , in! Urban spaces in contem porary

China, Ne. York, 1295, p.41, 이러한 유압인구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교 외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이것

은 마치 도시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서울의 주변부에 농촌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집단 으로 주거

지를 형성하였던 우리 나라의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체제전환 이후 대도시로의 인

루졉중 문제는 동유럽에서도 나타났는데, 가리의 부다페스旦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입, 합작기업의

설립, 생산구조의 현대화 등으로 노동력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환弔의 악화, 교통문제, 주

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Lacko , Laszlo, 
"

Impacts o f Recent Sicio-economic

Changcs on fe Spatial Structure o f HIlngary
%

,
in: Strukturwandel in Osteuropa, 1992, PP.75-77.

67) 199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주택 가운데 약 70% 가량은 공유주택이고, 30% 정도는 사유주택이

다. 박인성, 중국의 공유주택제도 개혁경혐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7, p. 34.

a



22

K표-13% 주]오 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기구]수준 비교

I-------·-----t 
- - - - - - - 

1--- 
- -- 

l--'---I

[圍..除..!·뜨 <. 團 0 團 國 0 l
·
鉅 L圍 ·認 l

l 얀느Lw關1 57.0
點 L國1·毁1 J 7·4 l

지.旦[ /L)니]1 報, IQ96, 
'

i.3, 1-q·인성, 중피·의 공-R-7이제도 개힉경힘에 tI한 인/, 1997, p.49에

서 제인- - ,

한y'] 이러한 부동산부문의 개헉은 토지이용의 번회·V 기·저왔는데, 복깅의 깅우 C 먼

적이 1980닌At터 19 ovl 사이에 익: 40% 가 주]-소하고 도시적 토지이용이 크게 증가하었

디., 그리고 1980%d내 초부터는 3J)y- Ic-%1J-위복합체가 주거단지로 전환되있고 도시외

팍에 밀·은 신규주13이 71싣되었다. 싱'대적으旦 낙후핀 도심지에서는 1980닌데 이후 재

개발이 본걱키으旦 추 1되있는데, 주틱의 
' 

상품희.정첵68)이 도시재개발을 위한 투자여건

은 개선시키는 의할을 하기도 하였다.W) C'l-러나 도시제개발이 이른미- 시 
- 

경제의 논리

o]] 띠-라 칠거위·주로 추진핌으로써 기존 주1긴들을 도시주번부로 이주시키는 걸과를 가

지오기도 하였다,70)

개헉 . 게빙· 이후의 도시개1敍페 있이서 또 한가지 1;9최·는 역사적 건축뮬의 보호가 시

작되있디.·L 것이뎌·. 문촤혁띵기에 소홀히 다루이兎도1 전통긴축骨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도심지역에서는 건)/높이骨 제한히·는 骨 이러 가지 시苟이 추진되고 있다.

한%j 시장깅제의 도입에 띠·른 도시%[)촤는 촨경문제도 동반하였다. 1930닌대에 세계

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 시 가·운데 히-니.로 문힌에 인a-되있던 북겅은 이제 상하이외- 함

께 유엔이 빌-표한 세개에서 기·장 Y염이 십킥'한 10대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디-.

이리힌. 촨겅문제의 가장 큰 원인온 곰해공징-의 i]지외- 교통%의 증가였다. 
-%깅의 宙은

m

w 

團

團 團

68) L&-:;l‥S, ]W)S넌 월에 Is-표한 궁·l<·i· 도시지역 주이제도게헉 심화 
1것 7텍건실 dp도 제고에 꾄·한 통

지1 骨 꽁해 히.빈·기푸디 주버분 제를 징지하고, 7비1])1뷰의 화1)i최.를 점치·적으로 추진한li

였디.. 이것은 중에·에)%] 시장깅제·:·i기.외. 똑권-은 거데한 뷰.동산시장이 빈·셍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f

선인보, 19彌.7.27.

60) lunhua, Luc , Td jiug's o ld trnt l dilapklrned 110[LSi1]g 1'CI{ewzd" , h Ci[iui, Vol 14, No.2, 1927, p,61.

70) 정부당국은 제게발사입시에 현지 주빈돌의 제정 
· 

骨뜩 30%까지 유지할 겅우 시.업시행)지.에 토지

임내旦·計 %.l-헤7<· L, 최내힌· 헌지XI)징칙- 
·

- HJC히.리 히·었활니. 결51· 실패히·였디·. Abrilrnso[l, Dill1'

Bm jrmniu, 
N '

Markctiz.mio;l' il}-M ius111UliollS ill Chinesc ilrner-cily redcvoloFrnont: it commell[XII'y o f Luc

JIlnhtldrns Boi)lug'S Old au d Di]ilpidaIod Housing lIonewxl", iu! Citbi, Vu], 14, No. 2, 1卽7,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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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공장들은 주거지역내에 입지해 있고 공장지대 면적이 전체 시가화면적의 R4을 차

지하고. 있는 등, 공장입지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71)

전체적으로 볼 때, 모스크바가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도시개발이 전반적으y 부진하

였던 것에 비해서, 점진적 체제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북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활발

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9)다. 그러나 북경의 경우에도 단기간 동안 급속한 도시성장

이 진행되는 데 따른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서울이 1960, 70

년대 도시팽창기에 겪었던 문제들과 유사한 것이었다.

4) 도시변화의 특성

통일 이후 동독의 체제전환에 대해 호이서만(H. Haeussermann )은 세 가지의 핵심적

전환을 지적하質는데, 그젓은 
' 

계획 대신에 시장%, 
1

국유재산 대신에 사유재산5 T리31

' 

독재 대신에 민주주의'였다.72) 이러한 전환의 구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베를린

과 에어푸르트, 모스크바, 북경 등 사례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는 사례도시들에서 나타난 도시변화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변화들은 구조젼환의 과도기적 상황과 밀

접한 연관이 있음을 일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베를린과 에어푸르

트,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도시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가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크 게 약화시켰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

과정에서 제기된 분쟁으로 도시개발이 지연된 것이 커다란 문제였다. 러시아의 경우에

는 경제적 혼란에 따라 각종 서비스시설의 민영화가 극히 미약하여, 도시서비스시설들

을 공공과. 민간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서 점진적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북경의 경우에는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

는 도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의 혼란이 적었지만, 대도시화에 따른 주택과 기

반시설의 부족, 환경오염,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도시

71 ) 시정부는 이러한 공해문제 때문에 기존의 공장들을 시 외곽에 배치하도룩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시내의 주거지로부터 외곽의 공장지대까져의 통행량을 증가시켜 차량배기가스에 의한 공해문제를 유

발하고 있다.

72) Haeusscrmann ,
Hartmut, 

"

Von der Stadt im Sozialismus zur Stadt im Ka pitalismus" , in! Stadtentwicklung

in Ostdeutsc111and. Suziak urt d Racum1iche Tenden[zen, OpIaden 199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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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화와 이에 따른 문제들이 전촨기적 상쵱·과 밀접하게 연곤E피어 있음을 보어주고 있

대73)

본 인/례서는 이2·-)한 도시빈화의 특성을 도시개발·의 측먼에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

하있<[2네, L'-l-겻은 
' 

억동>인 공간구조로의 진촨'과 
'토지이 - 의 q·V촤 및 고 밀촤', 그

리고 
;도시의 억사성 최복' 등이다.

(l) 징직인 AL간구조에서 역동적인 공긴3L조로의 진환

체 전촨 이진(o(]이平르트외- 모스3-비-는 80닌대 말까지, 북경은 70넌대 말까지) 사레

도시들의 도시공간3L조는 ' 정적(stiltic)'인 구조었디·고 할 수 있다. 게획경 하애서 징책

직으로 결정된 주택 및 기업의 입지에 따라 토지이용은 거의 변촤 없이 유지되어 왔기

메문이뎌-. /1러니. 체제전촨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 

깅쟁'이 도시공간 속에서 작令하게

8에 띠-리- 도시공간구조는 
' 

억동적(dyn%trnic) 으로

� 

)J')촤하게 되었다. 도시촬동이 수요자

외. 궁v·자간의 상%tI·게외.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길정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

이- A 주민들의 이동이 더-R- 활발하게 이루이진다는 의미에서 
' 

억동직'인 변화가 나타

니-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V시공간구조가 체 진환에 따라 M-기간네 번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

키인 Ii)1촤의 익骨성晋은 %J-지되51 있는 깃이다, 이러한 동적인 도시공간구조의 변촤를

이할교/- 있는 도시활동의 힘을 
' 

윈심력'과 
' 

3[심릭'으로 표보1할 수 있을 것이다,74) 따라

서 링·후 이듈 도시에서 도시촬동의 
'

3%력'과 
' 

원심 
' 

음 균형있개 관리하는 것이 거

시적 J].L시관리를 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디·.

(2) 旦지이- - 의 다잉c화 및 고1길肩.

-%베롤린율 제외한 시-i에도시吾은 공통적으로 도시네에 많은 공업各지를 깆'고 있었으
w 

m

73) 전체리으로 . 난 Iq], 게획겅 로부티 시징경제로, 중잉·집7]적 정치체제로부티 분권적 I%Il7<-의체제료

깁]J·적 가 관7로부너 개인직 기‥치꾄젼-旦의 전환과정은 7:1펀-속도의 차이(2진지, 집진적)에 띠

소 디.른 
'힝13]의 
V시게1감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도시로의 인31-Y입과 인//-7출이 활발하게 전

개되고., q.잉·한 토지o[-M-이 밍'싱)3(·는 % 
-ALy적 번화도 니·다S['다.

74) 체제/한 이후. 인2',l·외 기입의 지·유로운 이동이 빌·s히·)l] 니었는매, A[질시의 겅 에{< 일지·리普 칫-

아 -B-3]되는 A)-/M 인&->i 도시) 인3(규/E가 중기.히.고 S)디.. 이것은 도시쵤·x-이 도시공간/조상에서
' 

3(J.1려'으로 나니난 대샀.씨 대이다, 이의. 반대로 
·>[l-씨 
l- 산입구조 조정에 띠-易 인지·리의 이X과

뎌 니.-F <·%l.경-J 찾는 f기지이Ji'에 띠·라 Cr먼·들이 d,L시주번으로 이주하는 횔·동을 
' 

우)A]릭'

Il:, 1
.

'切' 
수 있各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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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체제전환 이전까지 이러한 토지이용의 행태는 변화하지 않았다t75) 그리고 도시의

재개발익 극히 부진한 대신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이 용이한 도시의 주변

지에서의 평면적 개발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행태는

체제전환 이후 크게 변화되었는데, 시장경제하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 시가지의 토지이용이 고 밀화, 다양화된 것이다. 도시개발이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전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체제전환 이후에는 수요자의 측면이 V

려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행태는 더욱 다양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지

이용의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정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들이 상업용지 및 유통시

설용지로 변화된 것이었다.

(3) 도시의 역사성 회복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역사성 있는 건축물이나 지역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

약하였다. 오히려 이들 지역은 사회주의가 극복해야 할 자본주의적 행태가 남아았는 지

역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76) 그러나 중국은 소련보다는 사회주의의 역사

가 짧았기 때문에 근세에 형성되었던 도시구조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에어푸르

트시의 경우에도 중세때 형성되었던 도심지역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체

제전환 이후 이들 도시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호나 사회주의체제 동안

파괴되었던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체제 동안에 단절되있던 도시역사의 맥을 잇고, 도시의 정체성을 회

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북경의 경우에는 역사적 기념물들이 많은 도심지

역에서 일정한 고도제한 등을 통해 역사경관을 보호하고 았으며. 에어푸르트의 경우에

는 150ha규모(독일 최대규모)의 
' 보호구역(FIaechendenk-mal)'을 설정하여 역사적 건축물

의 무분별한 파괴나 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 력들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개발압력과 갇등을 빚기도 한다.

75) 이것은 이들 공업용지 이용의 순환(recycling)을 이끌 유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6) 이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이들 지역을 철거하려는 계획과 시도가 있었다. Haeussermann, Ha저mut,
H

Von der Sladt im Sozialismus zur Stadt im Kapita1ismt띠, in: Stadtentwicklung in Ttdeul(SChland. SuziaIe

un d Racum1ichc Tendenzen, O p]adetl 199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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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4% 사레V시들의 도시번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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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사레도시듣의 향후 과

앞에서 삳퍼본 비-외- 같이 제제전촨F 여러 가지 今면에서 다양한 도시121촤를 가저왔

P. 머, 이러호1- 번촤는 V시개1칠에 있어서 다음과 긴·은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쎄, 도시개발의 촬성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히.다. 제제진환 이후 중국의 북

깅을 제외한 독일의 동베를린, 에어푸旦트나 러시아의 모스크 바 骨은 원인은 정제친체

C모스크비-)와 토지소유71(xI 또는 교외지의 게발Y]骨(동베를린, 에어平르%) 동으로 차

이가 있지만 시기.지의 게발이 침체되는 공통적 문 가 니-티.넜·다. 따라서 도시 에서 좀

더 쵤·반하게 도시개1분이 이-F이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관 昏만 아니라 게 및 개

빌체계외. 판련된 제V적 정비가 이 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십의 경제활성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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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수단도 함께 마런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교외화에 대한 관리가 펼요하다. 체제전환 이후 나타난 도시교외화는 왜곡

되었던 도시구조의 해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도시주변부의 확산적 난개발이라

는 부작용도 동반하였다. 특히 대규모 유통센터나 공장 등이 단순히 토지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시주변부로 집중될 경우, 도시경제의 공간적 균형성이 파괴되고,

토지이용 및 교 통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고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다.77)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과도한 도시주변부의 개발과 인구이동은 토지 및 에너

지자원의 낭비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정책적 관리

가 펼요한 것이다.

세째. 도시내 토지이용에 대한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 체제전환 이후 기존의 비효

율적인 토지이용을 재편하는 측면에서 도시내 공업용지나 군사시셜용지 등은 격절한

도시적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전환곽정에서 다

수의 공장들이 폐쇄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등 경영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들 공장용지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개발의 잠재적 토지자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7S)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전환기의 도시들은 각기 다양한 개발과제들을 안고 있

다. 이러한 사레들을 살펴본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

해서이다.

77)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에서의 파행적 도시교외화 과정속에서 도시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

. . . 푸른 교 외의 들판에서 계획없이 등장함으로써 도심으로부터 강력하게 구매력을 횹수하였

고, 도심에서 구매력이 살아q-는 젓을 지연시켰다. 무엇보다도 시내에서 소규모의 전문점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였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선는 도시교외화의 과정 서독지 과 다르게 전행되玆다.
교외의 푸른 들판에 있는 서독지 의 물류유통센El는 도심에서 이 경쟁력을 가진 전문상점 자4

를 잡은 뒤에야 들어섰다, 이러한 상촹 아래서 동독지역 도시의 도삼을 다시 살리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서독지역에서는 넓은 용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80%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동독

지역에서는 이젓이 20% 정도 밖에 안된다/t, Sahner, Hehz, 
"Staedte 

im Umbnnch", in: Staedte un d

Re%onen, Op1aden, 1996, p,47i,

78) 그 린데 이 과정에서 개발의 수익성만이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도시전체적인 기능 재배치의 측면에

서 전략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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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15% 피국사래의 시사점

[· · ]-個.亂刊野.-引 · ·. · ll---·---··---t---··---'----t 
靜 w 

- ' 

( 
附置野

雷

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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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 
신속한 토지 - 2- 가능하%·록 旦지소4· l

l'1기 
'y /'"나 
測] l 

'

일[<1보뼛]柔갔
l l l l 적인 투자-7치 필-i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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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闢-l
l l l - 통인 이후 토지조방적 /q산 · h-통시실들이 무뵨1健하 l
l l 도시주·)·]부旦 1중렬 우, 도시겅제의 %L간적 균 1
l l l 성이 피괴되31 Y지이-2- 및 見둥 게의 효을성 측 1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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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 i 부9i 게1 · 과 인구이동은 부 3인 김과를 가져 . 짓 1
l l l 11 ·l] 직집한 징페직 관 가 필요할 짓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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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團 '

目 - - - -

團 

] 
團

' 暫 " 團

團 國屬團 

1

북한이 중국과 같이 조1진지으로 체제-趾 게신히.러고 노 럭할 겅우 님·한吟의 사최겅제

적 차이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星. 3긱한 통일의 길우보다 싱·대적으로 적은 도시

개발의 과제를 제기힐· 것이다. 그려니. 본 인2-Il-에서는 급진적 동일이라-는 최악의 상·宅-에

데비하는 도시개빌-정책을 모색-e]-고 있기 떼문 3일이나 러시아에서피. 긴-은 급걱한

체XI)A-1卷.의 시.레가 시사하는 비끼- 더 크다고 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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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과제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도시개발 문제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개발의 과제를 
'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통

합에 대응한 도시개발체계 구축', 
'

도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 
'

도

시개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주택 · 토지시장의 구축', 
' 

대도시화 및 교외화에 대응한

도시관리', '도시산업구조의 재편에 대응한 토지이용관리', 
'도시정체성의 회복과 주민

참여'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남북한의 사회졌제적 통합에 대응한 도시개발체계 구축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와 수단들은 사회경제적 통합의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사회경제적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의 도시개발체계 구축은 남한과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지

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개발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지역에서의 시장경제

화 단계(화폐통합, 사유화. 민영화 등)에 맞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

가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개발체계의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젓이 바로 도시행정구역의 정비

일 것이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규모나 지역특성, 그리고 남한 행정구역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도시행정구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한 도시들로부터

관련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기존 행정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2) 도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

체제전환은 북한 도시주민들의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실용주의적, 개인주

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핵가구화, 이동

성 증가 동을 동반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주택수요 및 교통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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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f 동독지역에서 승용차소-7는 1982넌부터 1934닌 사이에 71%니· 증가慷으며, 승

벙-차 보-8-수岳도 주면 23인딩- 승용차 l대로 서독%L준(2.0명딩' 1벙-차 l대)까지 거의 도

l-健디.,7% 동베暑린의 깅우에논 통일 이2후 개인11(통의 급격한 증가로 )l<통사고 긴,수가

5.4배니. 증가하었다.

4 표-16% 동 · 서베를린의 V로교통사고 긴수의 비교

(단위:건, 메)

지·합.: Statistisc115S Utndcstllrn Berliu, StatistiscllCS It1111'bucll 1996.

>독지역 도시주VI듣온 상대로 한 설/F&시-에서는 이주희밍'자의 634가 
'

좀 더 괘적

힌- T거亭1·경'을 이주의 복적으로 옹닙·하었는데, 이깃은 십시 질에 데한 요구가 체제전

후)· 이7'- 요[게 종기-히·었各을 의미하고 있다.EO) 따라시 주이. 도로 등 셍필·기반시설의 획-

충이 시/f호1. 괴-제기. 1 것이디.,ill)

3) 도 시개발을 안징적으로 뒷빌·침할 주택 · 토지시장의 구촉

도시개빌·이 효 j으로 추진되기 위혜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및 주테시장이 안정적으

로 구축되어야 힌-다. 따라서 공식적인 ]]c동산시징·이 헝성도]어 있지 않'은 북한지역에서

토지 . 주어시장을 어떻게 구축해 길· 것인가는 도시개발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헥십적

인 조1제조건이 될 깃이다. 만약 3 - X-산시장의 구 피-징에서 후기와 같은 힌싱·이 발셍할

경우 -Lf한주인들-펄- 위한 안정직 도 시계발은 기대하기 힘들기 u]]문이다,

중1·f· 닉정의 경우에는 도시A-입인군의 급중에 따른 주이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입대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q 

團 團

7t)) Sahuot', Hciu2 ,
"

StaL·Jdte im Umhruch", iu: s;tIedm uu d Re gioucn , 0 111adeu, 1996, l),459,

80) Her1yIl, Ulfcrt, Hell'th, AnlIC(Ie,
"

Soziaic Diffol'cnzicruug Ull d soz i111c Scgl'egation", ill! S{11Cd(C un d

11cg iouou, l%6, p,273.

Sl ) 4.[한의 1인딩- 주거11)적은 IQ300 S.Q-7.61112로 남한의 40-53%, 주민들의 이동률은 5.9%(19S7년)로 남

한의 l/4 미만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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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폭등하였으며, 동베를린의 경우에도 무모한 원소유권 반환원칙의 설정으로 소

유권분쟁과 함께 平기현상이 일부 발생하였던 사례들을 볼 때, 안정적 부동산시장의 구

축을 위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4) 대도시화 및 교외화에 대응한 도시관리

북한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시작될 경우, 과거 남한의 도시화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농촌인구가 평양 등 대도시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82) 이러한 인구집

중이 방치될 경우,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난과 교 통난, 부동산투기, 범죄,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옹한 적절한 대책이 펼요하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교외이전과 교외지역에서의 신규주택 건설 등

을 통해서 교 외화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도한 교 외화가 방치필 경우, 독

일의 경우처럼 대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리고

주변지로의 개발확대는 도시경제의 재편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변지역에서의 개발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로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교외

지역에서 과도한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도시산업구조의 재편에 대응한 토지이용관4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경제통합과정에서는 기존 국영기업들의 경쟁력이 전면적으

로 재평가33)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입지의 재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앞에서

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도시들은 도시내에 많은 생산시설과 군사시설들을 갖고

S2) 남한의 경우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시도별 인구이동의 50-605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

던 경험을 고려할 때(남한으로의 인구이동 가능성을 배제할 졍우), 평양 등 평안남도 지역으로의 유

입인구는 연간 814천명-977천명에 이를 전망이다(가정: 통일시점을 2005년으로 할 때 총이동인구는

전체연구(27J37천명)의 20%인 회427천명, 그리고 이 가운데 시도간 인구이둥인구는 L62S毛명(30%)으

로 가정).

S3) 독일의 경우 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한 신탁관리청은 전체 동독기업의 40%를 자력회생이 가능한 기

업, 30%룰 
· 

파트너1와 공동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30%는 회생이 불가

능한 기 으로 판단하 퇴출을 추진하였다. 안석교, 남북한 제통합 이후의 제도개 과 산업정 ,

서울, 199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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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l·71의 구조조정에 따라 페쇄되기니- 이진하는 기업의 산업용지외. 기타 시

심용지(관련 철도시설 둠), 군- · 지 동의 활-W문제가 제기된 전망이다. 동베를린의 겅우

에활:m 통일 %기];L터 구 소린군의 주둔지 및 쇄되는 공장용지의 촬용문제가 도시게발

의 7요 과제 가운네 히·니-로 · 기되었다.

7한 서비스업의 성징·에 띠·라 상71, 업](용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깃이기 떼문에

이에 내 - 한 +l-리대책도 필요할 깃이다, 이러한 측1$에서 북한의 도시지억내에서 정치

시-싱-교육을 위해 긱- 구익에 11설되었던 
'

구억교면씨실' 동을 적절한 도시적 - - 도로 진

[한시키<2 5도 고 러-될 수 있을 )이다. 또한 크/Il 중가할 것으로 상되는 상업후-통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a y영 도 . 소매소와 같은 유통시설밍·의 촬- - 빙·안도 함께

1·l.런·힐 필요가 있다.

6) y시정체성의 회복과 주민찹여

돈일 이후 북한의 도시계딸이 추진도1는 있어서 T 하니.의 중」%한 과제는 도시의

정체성을 징모1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뵤하기 위헤서는 고유의 역

사성과 문촤적 가치를 가지-L· 지역의 보존괴. 괸·리가 추진되어야 曾 것이머, 징치성이

반영된 기존 헹정구역의 띤칭(에: 김책시, 김헝씨군 동)과 공공시실의 멍칭(거리, 교육

. 의료시실의 명칭)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빈 도시개발이 북한주민들을 중십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평요가 있다. 동독지역의 징·원 서독기엄 및 외국기업의 주도로 추진되었딘 도시개발

로 인-헤 동독 민吾의 심리적 열동감이 심촤되는 사회직 문제가 발생되기도 히.였c]-,84>

띠·리-서 주댁긴설 및 기1但·시설 정비와 같은 도시개발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 침-이할 T. 있도록 반 이1-S- 1 J런히-It- 깃은 중요힌· 괴·제기· 될 깃이다. 특

히 통일 &기에는 과도기적 깅제싱·촹 속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충분한 제원마련이 쉽지

임'을 
- 

Ifs-이기 매(에, 주택긴.설 및 개 · 보수, 기반시실의 정비 동과 같은 긱骨 도시건설

시.업에 있이서 주민듭의 71-어에 의谷 자릭개빌·이 중${ 의미를 가잘 깃으로 예상된디.

84) 독일의 킹우 귀t긱한 기[11민영최. 과징에서 u11각기입의 8S%가랑이 서독인들에 의헤 졍·익-되었으미, 동

% 출신의 소유주기. 자지하는 )))중-S- 5% 미만인 깃F.로 추징되고 있다. 안석교, 님·A[한 겅제骨힙· 이

추의 제도개'힉파 산입정피, 서合, lOS7, p,32. C.1 리고 IE4Id까지 동독지역 전체주텍의 22, %는 서3

인들의 소-8 가 되있고, 동27'- J /l]인이 보-7한 주텍비빕-은 IO.7%에 불과했다, Hileusscrmllrnl,

Harlrnul, 
"

Dic T]·trns['01'mitIiull dcs· WuhllUU gswcsulls
"

,
itl: SuIC(llc tIll( l Regioncn, OpItldcu, 1906 , ]],32'3.



103

4.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도시개발의 과제에 대응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추

전되어야 할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서는 도시개발정책이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가 먼저 정립되어

야 한다.

4. 1 도시개발의 철학

북한지역에서의 공간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기본 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 평화주의 등을 물리적 공간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공

간省학이 될요하다.85)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21세기의 공간계획이 지향할 새로운 파라

다임의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曾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상호 균형적 관계

를 이루기 위한 
' 

역동성'과 
' 

통합성'을 통일 후 추구되어야 할 공간개발의 중심적 개념

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묶이고 왜곡되었던 것들을 풀고, 정상화시키되, 졀

서와 R형을 함께 견지한다는 기본철학을 의미한다.

411 역동성

일반적으로 도시성(urbanity)이란 도 시공간 속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요

소들이 빚어내는 특유의 공간적 관계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상엄도시와 공업도시 등은 제각기 다른 도시성을 나타내며. 시장경제하의 도

시들과 계획毛제하의 도시들간에도 차별적인 도시성이 나타나고 었는 것이다. 계획경

제하의 북한에서는 외형적으로 볼 때 단순하고 정적인 도시성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면적으로 볼 때 특수한 통제와 관리 없이는 도시활동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

는 불안 한 도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 이후 북한지역에서 새로운 도시성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

85) 과거 정부의 
1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김대중대통령의 
' 3단계 통일론'에서 제

시하고 있는 
+ 

통일국가(3단계)' 및 
+ 

완전통일단계(3단계J'의 이념은 
' 

자유 · 복지 · 인간존엄성이 보장되

는 민족공동체'와 
' 

민주주의 · 시장경제 · 사회복지 · 도덕적 선毛국 · 평촤주의' 둥이다.



104

힌· 과제는 도시苟·동의 억骨성이 확보되도록 제반 여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1판

에서 도시내에서의 모든 촬동이 민주午의외. 시장깅 적 원 하에서 보다 디.양하고 유

기적으로 이-5i이루1 H 있도록 히.여이· 히-머, 이러한 괴.정을 통헤 역동적이ytlt11nic)인 )L

시성이 칭·출되도 - 한다.

1추히 이러한 억동적 도시성을 칭-출히.기 위해서는 도시게띨의 1핀주촤가 중요한 의미

著. 깆- 된다, 위로부터의 게-의에 띠·라 수동적으로 도 시걔반이 이루어지는 깃이 아니

리., l ill주적 절차에 의하이 i시계픽이 수립y]고 지.율%으로 개省·사업이 추진될으로써

너욱 핌릭있고 역동적인 도시개1)l'이 이룩)礎 수 있기 떼문이디-. 불론 북한지역에서 도시

IV들이 익y성을 X지시키 니로>- 수 있기까지는 이른바 시장의 실 니. 정부의 실패외-

긴·< 시'핵착오가 빌·셍힐- 가능셩V 있다. 그러니- 이러한 시헹칙·오들조차 주어진 도시셩

이 아니라 역동적 도시성이 창출되기 위한 중요한 깅험이 빌 것이다.

4..1.2 통합성

여기에서 
'

통힙·oIl[Cgrct[iun)'은 사최경제적 통합(님-북한 경제체 의 통합)과 문리적 봉

l-[인공3] 횐·겅파 지-연촨경간의 통호0, 7(리고 사최경제적, 물리적 요소긴·의 통합-을 의

미하)]] )린다, 통일 이스L %1]x])진횐·의 과정얘서 
' 

통려·'이리-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깃· 74 깃이디·. 왜니·하빈 통일 후 닙'북한의 양적, 질적 통힘-은 사최경제적, ·趾리적 영

역에서 목힙·적으로 진헹꾈 것이기 분이다. 이러한 통합성은 분단으로부터 기인했던

이질적 요소들의 
' 

질서있는 통힙·'가 함께 %1북한긴·의 시.최겅제적 불1(헝읍 공긴·영역속

에서 비.로잡51자 히.는 
'

V힝적 통힙·'의 성격온 가지게 唱 것이다.

' 

릴서2)는 통'입·'에 았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닙'북巷·간의 이진적 요소를 징확히 파익·하

고
, 이러한 요소긴-의 인관괸·계暑 파악하어 사회깅제적 부담을 가장 최소촤할 수 있는

骨%f깅로骨 찾아내는 깃이 윌 것이다. 이 괴정에서 북한의 전체주의A 가치관과 남한에

서의 C:f단적인 개인주의 모%L偏. 극복 l- 수 있·는 세로운 공동체적 가치괸·이 구축됨 수

있合 )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 

질서있는 통骨'이 가농해질 깃이다.

[

균-형2] 昏합7이린. 남북 l-긴-의 사최깅제적 걱치-R6)-計 감안히.어 북'한주71들의 싱·의 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S6) IA8토1 -H-엔개반게희(UNDP)에서 빌'%한 인간개발지수(HDl: Hummrn Developmel]j illdcx)에 따르1핀, 닙'

한의 지d·는 조시패싱- 174게국 중 30위인네 반헤, 북한은 75위에 미)/르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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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한의 그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수통합'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이 진행되

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

균형적 통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영역에서의 통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축물, 기반시설 등의 인

공적 환경과 토양, 대기 등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남한의 도시개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개발의 환경적 마찰을 북한에서 재현하

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적, 물리적 요소간의 통합이 공간적 통합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북한지역에서의 도시개발은 사회경제적 체제전환의 과정을 물리적 공

간환경의 개선과 
' 

올바로' 통합해내는데 그 성패가 달려았기 때문이다.

겯국 이러한 통합성과 역동성의 개념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공간적 영역

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기능주의적 가치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공간

파라다임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합의 개념은 왜곡

되였던 공간구조를 역동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올바른 짇서를 부여해 줄 것이다.

4.2 도시개발의 기본원칙

이러한 
' 

역동성'과 
' 

통합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項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과 
'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친화성의 조화'를 정책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설정

하였다,

4.2J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공간 속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하고, 잘서있는 통합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야 管 것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다. 남북한

국의 평균수명과 교육수준(성인 문자해독률), 1인당 국내총생산(0DP) 등을 토대로 인간다운 생활수준

을 측정한 북합지수이다. 매일경제, 199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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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빈돌의 사최겅제적 톤힙·은 바로 북한주먼들의 허·의 질이 일미.큽 개선될 수 있읍 깃

인가에 달러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정책은 하한주빈들에게 미巷 궁정적 잉힝·을 극대촤

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소촤하는 구도히·에 추-진되어야 할 깃이다, 비.라서 주빈들의 셍1촬

인-정-s-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정서은 YA'1적으로 베제되어야 힐· 첫이다,

-]j 
걱한 시장깅·제촤의 기조에 따라 도시개발이 추진필 경우, 해딩-지역 주1긴돌의 사최

깅제직 소외가 키다린· 분제로 내두힘 것이라는 젓은 이미 외국의 사레를 통헤서도 피·

인할 수 었다. 따라서 주1핀들의 AW활여11이 불인-정司지지 잃·'도록 도시개발이 안정적으

로 추진되어이· 한다는 깃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인 도시개발의 원칙이 되어야 管

것이다.

이렇게 북한주민둘의 셍필·을 인-정시키기 위한 V시개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주먼들의 능%Al 허·이가 일요하다. 북한주빈들의 주체적 의지외. 역할이 도시개발

의 앙억에서 획·고하게 자리잡을 때, 도시개발이 주1/1돌의 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1'Il문이다. 권국 주17)들의 적극적 참여가 주t$들의 )g권·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건

가운데 하니-인 깃이다.

4..2.2 겅제적 효율성괴- 환겅적 친촤성의 조촤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리& 파제 가운데 하니.는 경제의 논리외. 쵠-겅의 윈칙을

주1- 1촤시키는 깃이다. 이깃은 어리운 과제이기에 니욱 중요하게 다루어지야 省· 과.제이

디-. 닉-힌·지역에서 도시개받을 추진하는 6가정에서 무엇보다도 겅 하어야 할 4은 남한

에서 이미 문제가 v]고 있는 촨겅피-괴적 도시개발의 재현 가능성이다, 수익성반을 내세

22:- 제개발과 제긴축, 택지개발사켜 등이 한에서 제헌될 깅< 촨겅문제의 빌·)%을 피하

기 어리울 깃이기 때문이다.87) 만약 도 시개발이 주1 1지로 익-산된다먼 기1%l.l·시설비용과

교 통비용의 중기-, <지의 김·소 동괴. 같은 경제적 비효율叫 힌d적 손싣이 필셍힐· 가능

성이 매우 다.

/1리고 사회<·의체제하에서 비且율직으로 할성-되었던 V시공간을 적절히 개반, 관리

67) A.V지역의 경 %u도 도시E-Il].부에서 . R-통센터 v 대·s-모 시실이 건실됨F-로씨 도시의 외인di 확대

와. 생테 과괴라는 부직'F이 니·니·났다. 이상준, 통일과 학'토게닐'의 파제 - 독임통민의 경우-, 국토개

발연31윈, 1907, p.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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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입지특성(도심, 도시외곽지), 이용특성(주거, 공업, 상업>별로

토지이용의 총류와 말도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하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능분리(주거와 업무 등)를 지양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함으

로써 토지와 에녀지를 함께 절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개발의 경제적 효율

성과 환경적 친화성을 조화시킨다는 측면에서 
' 

에L-1지절약적'. 
'토지절약적' 도시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전망이다.88)

통일 이후 새로운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았는 독일의 경우, 1997년에 확정된 
' 

베를린-

브란덴부르그 공동 주(州)계획'89)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의 균형에 기초한

공간개발전략이 수립되였다(w표-17%참조>, 이 사례는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친화성의

조화라는 과제를 해겯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삠

4표47% 경제와 생태의 조화를 위한 전략

Senatsverwa1tung fuer Stadtentwic]dung un d Umweltschutz des Landes Berlin , Gemei靈11trr

Landesentwicklun gsprogramm Rer1in/Brandenburg, 1995, pp. 4-34.

88) 과거에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1인닦 주거면적 및 주민닯 자동차보유대수 등 양적 기준이 중요한 의

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개발면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겅을 유지할 수 있도혹 토지절약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에La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졔서 북한지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89) 이 계획은 우리 나라의 수도권게획과 유사한 계획으로서 1997년 중반에 확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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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Il 언31.에 서는 도시개발의 칟학과 기본원히을 비.딩·으로 다섯 가지 징책방향을 설정

히-있rJ. 도시개빌의 정책빙-향은 
t 

통'힙·적 도시 曾'의 기조하에서 
'도시긴- 상호연게성

깅.촤5, 
t 

횐.겅친叫리 도농통힙-개1虛· 추진', 
8

주먼들의 사최겅제적 상쇠·번촤에 대各한 도시

개1身 추진5, 
t 

지.%1절약적 도시개발 추진', 
4도시의 역사직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시개받

추진' . 능으로 신정하었다.

4.3.1 통힙-리 도시개발의 게념

잎에서도 여러 1신 지·적한 비-외- 긷·이, -t]-힌.지억에서 전개될 도시개발은 이러 가지 특

수히.고 -f%.省-적인 싱·빙.하에서 진헹될 수 리-에 없기 떼문에 통 j·적 접근방식이 효과적일

이니.. 도시개)身수단-C i·시의 사최깅제려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어야 성공1할 기-

능성이 h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석 접2·l·s·보1이 필A히·니-. 통합적 1도시게발(iutcgrate(l

ur ball clcvclo pmeut)은 기본적으로 도시게깔의 사최적, 겅제적, 건섣적 요소들을 물리적

긴조 
'l.%괴. 
자인환경 d/서 리절히 인계시켜 반의 시너지효파를 극대촤하는 개발전

략이라고 졍의할 수 있다,t]0) 따라서 북한에서 추진되어야 할 통힘·적 도시게반은 저'骨

건절횔·동-의 민잉화, 사유.촤 兮의 시장깅제최- 파징과 언게하머 추진하고, 주거환겅의 骨

리적 개선과 일자리 5의 사최경제적 섕1卷·이긴 개선, -긱-리고 자연환겅 게선 등을 통힙-

적으旦 추진한다는 첫을 의미한다, 이제 이러한 동거-적 도시개발의 정첵기조를 바탕으

로 한 도시게발의 기본벵·힝·에 대해서 살펴보도목 한다,

4.3.2 도시 발의 기본빔·향

1) 도시간 싱-효인계싱 강화

북한의 도시개발은 7J저 도시간의 인게성을 고리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벌 도시

들이 3자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능럭이 미익1하기 떼문에, 도시간 성장 짐찌릭믈 상
%

호 연게한 도시개빙전락을 수립할 필요가 3)는 )이다. 이러한 측먼에서 도시네트워크

團 團 團

SO) 
· 

智.'11기 도시개Ir의 기본게kIP,. 이상7, 
4k

71·직 도시게빌·모힝의 수립을 워한 기본방'힝f", 국見엔

지125V], 19%.s j·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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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ne twor k)91)의 구도하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젓을 고려할 수 었다.

안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적정 규모의
p

도시인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 기능적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한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도시간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이동을 방지하

고 도시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별 도시들이 가지

고 있는 고 유 특성을 감안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의

읍급도시. 지방공업지역, 인구밀집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표-18> 차별화된 도시네트워크의 구축모델(독일사례)

l 구 분 l 농촌 낙후지 l 지방 공 지역 l 도시 인구 지 l

주, O 도시네트워크하에서 추진될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도시가 갖고 있는 발

전잠재력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특성별로 도시개발의 추毛속도와 추진방

식은 세분화될 수 았다.

또한 공업도시, 상업도시, 문화관광도시 등 도시별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긴

밀한 연계구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 트워크의 구도하에서 도

91 ) 유렵위원회(the euro pean comm ission)는 도시네트 크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 있는데, 서로 다

른 기능을 가진 도시간의 기능적 네트워크, 철도, 도로, 항공 둥을 통한 도시간 물리적 네트워크, 도

시간의 다양한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도시내의 다양한 활동인자들간의 네트

]3 등 4가지旦 구분하고 있다, Ku112)n閣31, K.R., Terlin ill] Zentrum euro paeischcr Staed{e%letze", in:

Hauptstadt BerMn, Werner Suess(Hr엽J, Berlin , 1995, p.235. 러한 도시네트웍丑 가운데 북한의 3건에

적합한 형테의 도시네트워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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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의 겅힘들- 긴밀하게 공유하고 공동사71을 추진키·으로써 개)敍도시의 발진도 이

룩될 그t 있各 깃이다.

2) 한겅친화적 도농통함개발 추진

이미 산피본 비-와 같이 북한의 도시들은 대부분 헹정구억내에서 도시적 쵤-동과 농경

쇤·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농복합적 특성을 니·타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특성合 통일 후

장'기직인 도시1실'>') 측1친에서 불 떼 기최적 요소로 작- 할 수 있을 )이다. 체제전촨과

·정에서 진헹d礎 도시촤의 입'럭을 가%- tS'이 반게 될 V 시네의 x-경지억파 주1但 농촌지

익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기· 이-·루이지지 館'는다먼, 이둘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발 할 가

%L성이 매·T 높아진다. 그러니· 벤·대로 이들 지억이 게서적으로 관리된다면 기존 도시들

이 페적한 진무1도시로 거듐나는 데 ·중요한 잔제력이 틸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할 21 세기 도시모1虛을 위司서도 케·적한 자연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o

'

l기 때문에 도농통합적 도시개1虛·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무

잇보디. 중%한 젓은 도시게피各 촨경게픽과 
i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 

촨겸

히 기·치'를 깅-조하어야 한디·는 것이다.

3) 주)긴들의 사최겅제적 싱-等번촤에 대응한 도시개발 추진

북한지%의 도시개vt-에 9)어서 가장 커다란 엉향을 미치 될 변수는 바로 경제적

체제7}환이다. 이 때문에 도시게딸도 체제전촨의 과정파 긴밀하게 언게되어 추진될 수

디-에 없는 깃이디-. 외핵-의 사레에시도 니.디-난 비-외. 긴·이 계피겅제로부터 시장겅제로의

진환과정에서 도시개1실에 잉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정첵적 요소는 주택 . 토지

의 사유촤 및 t·f영기엄의 t긴영촤가 3딜 진밍·이다. 이러한 사두-촤외- 민엉촤의 추진7]위와

속도o]] 띠·라 주민돌의 사회겅 적 상테도 d게 영향을 빌게 될 짓이다. 도시개발이 안

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헤서는 이러한 체제<)핀·괴.정상의 정첵길졍이 주민들의 사최겅제

적 상힉은 고러하어 신중하게 이루어짇 省요가 있으며. 도시 발사업의 결정도 이러한

상쵱-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IL록 이루이지야 
'切' 
것이다.

특히 체제전촨의 과정에서·C 날기-피하게 실업이 VI-셍하는 동, 주민듭의 깅제적 상테

가 불안졍헤질 가능싱이 높다. 따라서 -Y-민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今민에서 개

빌 등 긱·종 도시개빌·사업이 A i극적으로 /A)윈 필요가 있다, 2) 이와 같이 북한지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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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될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추전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원절약적 도시개발 추진

현재까지 남한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밀도로 도시가 개발되어 왔는데, 통일 이후에

도 북한지역에서 남한과 같은 개발관행이 이어질 경우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북

한의 토지조방적인 저밀개발도 문제지만 남한의 고 밀개발 행태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자원절약적 도시개발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이凍은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개발의 파라다임을 찾아야 하는

남한지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주변의 녹지를

대상으로 한 신개발보다는 낮은 토지이용밀도를 보이고 있는 기존 시가지역을 적정수

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93) 한편, 이러한 자원절약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개발행위가 기본적으로 종합적 공간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특정지역의 과밀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 

계획이 선행된 개발'만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도 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시개발 추진

통일은 사회주의체제하o]]서 왜곡되었던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

한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이 자션들의 도시에 정착해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모 색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젓이다.

92) 특히 실업자의 발생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지역에서는 
'고용창출형' 주거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

근로회사(Bescharf[igungsgesc11schaft) 와

� 

같

은 형태로 주택정비회사를 설립하어 사엽金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공공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 투자가 펼요하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

정수준의 지원금이나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준, 통일 이후 남북간 인구이동의 안

정화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안양, 1997, p,71.

93) 자원절약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중심적 도시교통체계와 직주근접의 시가지개발도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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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제진혼1-의 펴.도기에는 주131들이 가치의 혼란을 쥐게 된 가농성이 높2il, 3딘·A

인 개인주의촤가 만연되어 적지 않은 사최지 2제를 야기曾 가능성도 있디-. 이러한 客

란기o]]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최복은 도시주민듣이 새로운 공-V체의식을 정립하는 네

중요한 역할을 :l·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의 최복은 위한 이러한 도럭은 납한지익 도시

吾과의 익사적 인내의식을 공유히-t 데에도 2- 도 움이 필 깃이다.

이러한 측)펀에서 역시·성이 있는 시가지의 )i(호와. 복원을 위해 도시제게띨 등 개발시-

업合 점진적, 딘·게·리으로 추진힘· 필요가 있디-. 그-리고 이 괴-정에서 -7럽피· 일본 서 추

진되고 있는 도시의 역사성 회복<동과 제도적 수단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긱·종 행정구억 y 공공시설의 4:b)칭을 정비하는 좍업도 추진되어야 할 깃이미, 정치

적 교 잉·장소로 사벙-되딘 긱·종 시설들의 용도조1촨도 함께 추진되이아 할 깃이다. 이렇게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各 회복하고 발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개땀과 보

존이 조회.骨 이루는 균헝적 5- 시발진이 기.능해질 수 있읍 것이디-,

4.3.3 도시개빌·의 관리모델

앞에서 제시힌- 정책빌향을 토대로 하여 북한지역에서 도시개받이 추진되는 괴.정에서

1'/1 하니·의 중요한 과제는 공공이 도시개발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가릅 걸정하는

이디-. 이러한 측면에서 본 27에서는 관리모델의 대안을 모섹해 보았다,

1) 관리모넬의 대안

본 연구에서는 
' 

정부'와 
' 

시징-'의 역학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모넨의 대안으로서

' 

시장(심적 d·리모델'파 
' 

게어중초1적 관리모省' 0리고 이젓의 절충형인 
$ 

시장겅 적

A<l-리J;-t'델' 둥 세 가지暑 설정하옜다,

' 

시징·중심적 관리모t盛'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징·겅제적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서, 독

일과 러시아의 깅.으기- 이에 헤딩'된다. 즉 토지 및 주택 그리고 기업들의 사유촤외- 민영

촤를 시장깅제의 원-칙에 따리- 신속히 추진하고 공공은 간접히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

이니·, 이러한 판리모T慮은 도 시게발에 있이서 W공의 개i]을 최소촤함으로써 1긴긴· 및 해

외기업의 적극직 두지-를 유도호1· 수 있다는 장점이 있디.. 그러나 사유촤외- 빈영촤의 추

진과정에서 투기밥섕1과 과일개발의 - 리가 있고, 남힌·기업 y 외국기업에 의해 북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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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재산권이 독점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논리가 강조

됨에 따라 남한에서와 같은 과밀개발, 난개발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반대로 
' 

계획중심적 관리모델'은 각종 재산권 및 도시개발을 공공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사유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관리

모델이-다. 이러한 관리모델온 
' 

시장중심적 관리모델'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동산 투기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인위 으로

개발밀도를 관리할 수 있지만, 공공의 규제에 따라 민간투자가 침체되고 불필요한 도시

관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앞에서의 두 가지 관리모텡은 각각 극단적으로 
' 

시장'의 힘과 
' 

계획'의 힘에 의존하

여 도시개발을 관리한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관리모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지양하기 위한 절충형 관리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 

시장경제적 관리모델'로

명명하었다.

시장경제적 관리모델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의 추진을 시장경제의 원척하에 탄력적

으로 추진하되, 투기와 과밀개발, 난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이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개입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즉,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도시개발을 활성화시

키되, 상세계획 및 개발이익환수와 같은 수단을 통해 과밀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모델온 체제전환의 속도에 있어서 점진주의적 노선94)을 따

르는 것으로서, 급격한 체제전환에 따르는 공간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내포

되어 있다.

2) 관리모텔의 대안 비교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관리모델들은 서로 상이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의 
; 

경제적 효율성'과 
'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 

환경적

친화서'의 측면에서 이 대안들을 비교해 보았다.

Y시개발의 t 경제적 효율성5 측면에서는 
t 

시장중심적 관리모델'이 신속한 민간투자의

94) 가격의 자율화에 있어서 부분적인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기업소유권의 처리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중소기업올

민영화하고 단계적으로 내기업을 민영촤하도콕 추전하는 것도 점진주의적 노선의 주요 방향 가-Et-a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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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동을 통해 도시개발을 원촬히 추진省·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급격

한 /L시계1%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최직, 촨경적 부작용이 발생하어 깅제적

효名%의 강점合 반김씨킬 수도 있디-. 그리고 
f 

게획중심적 관리모省'은 도시개발에 대

한 공공의 관리부hl-이 매-F 클 것으로 에상시1]], h)긴-투자의 부진에 따른 도시개발의

지인도 문제가 3릴 >으로 보인다. 반1긴에 
' 

시장겅제리 관리모델'은 기본적으로 먼간의

苟·럭을 도시개반에 A-도하되 공공의 적절한 개입을 동시에 추진하기 떼문에 싱·대적으

로 
' 

시징·중심적 괸·리모델'보다는 부직-용 빌')g의 부담이 적을 짓으로 예상된다.

%표-19% 관리모델의 데안 비교

7-: L.3 깅'집 A AL통 X 약점

' 

사최적 힝평성'의 측먼에서는 투기발)g 가능성과 북한주민들의 소외 가능성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 

게혀종심적 괸-리모멜'이 다谷 平 모델에 비해서 싱·대적으로 강

주]을 기.진 것으旦 보인디·. 3-러니. 이 모델은 도시개발에 였어서 지니.치게 
' 

정부의존적'

도시개띵·을 가져올 가능성도1 있다, 
' 

시·징·骨십적 관리모텔'은 개빌·괴·정에서 북한주민들

이 소외딛 가농성이 가장 W 내안이라 省- 수 있다. 만약 도시개발이 남한파 외국자본

o)] 의해서만 주도된디.번, 도시개발의 효·8-성 측111에서 예상되는 깅 1들이 크게 퇴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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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 

시장경제 관리모델'은 단계적연 도시개발의 추진과 각종 계

획적 수단95)을 통해 주민소왹 등 사회적 부작용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시킬 수 있

을 젓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 

환경적 친화성'의 측면에서 볼 때 
; 

시장중심적 모델5은 시장논리에 좌우

되므로 과밀개발과 난개발 등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두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만약 북한지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투기적 자븐의 유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

로 높은 개발압력이 발생한다면, 북한의 도시환졍은 크 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관리모델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t 

시장경제적

관리모델'이 북한지역의 도시개발이 
'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도시개발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친화성의 조화'라는 정책수렵의 원칙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리모델로서 평가할 수 있다.

3) 대도시 및 중소도시별 관리모델

이러한 관리모델은 도시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공업도시와 행정도시, 관광도시 등 다양한 도시특성별로 더욱 세분화

된 관리모델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대도시와 중소도시별로 도시개

발의 관리모델을 구분하여 보았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통일 후 노 동력의 과다한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중소도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다. 식량난과 농업기반의 붕괴와 같은 북한의 특수한 경제여긴을 고려

할 때, 대도시 인구집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경우에는 시장경제적 관리모델合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즉 시장졍제로의 전환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하

여 도시활동의 구심력(인구집중)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업정책의 측먼에서

기업민영화가 단기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관리는 공공이

보수적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인구집중과 투기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경제

적 관리모델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도시찰동의 원심력(인구유출)을 억제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영화나 사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를 최

95) 이러한 수단 가운데 대표적 사례가 주민참여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독일의 사회계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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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P-인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7-에 1 투.기외. 난개빌을 제어할 정첵적 관리기- )·%

행되이야 할 것이다.

이d-1한 대도시 및 중소13의 관리모t빌들을 도시1환 잠제력에 대한 케괸·적인 핑가暑

전제로 하어 추진되이야 히·므로 모5 대도시와 중소도시애 일률리으로 적- - 될 수는 飢

을 것이며, 骨 더 세든·최·꾄 실卷-!11虛이 개발되어야 할 깃이다.

{표-20% 도시5-/·모빌 관리모넬

l V 1 · l l

P國"圖 B<]石國關' 1
l 에상 는 운제 l - ·

1

· 짐 부족 l - V-시깅제 )체 l
l t - W管W l - -V. 전반A q-꾸 l
l. . - . - - - ;--.------- --l

[ m t [ m . m . J그店 觀 弘

4.4 도시개발의 단게벌 추진방안

考에서 제시한 d.L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게딸의 판리모델 능은 통일 후 탄게별로 구체

최-피이이· 할 것인데, 이깃·s- 단기와 중징·기로 구분히·여 추진할 수 있을 깃이다.

4.4.1 단기적 추진방안

먼저 일초기(l-2닌)에는 ]료시개1計의 기번· 조성을 위해 도적 수단들이 마린되어

이· 할 것이다. 이러한 측먼애서 도시내에서 장기적으로 진헹될 소유권개편 骨이 제 발

등 도시게발수단과 인게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이 시기에 구축되어야

한 것이다.seo 특히 도시의 사최깅제히, 물리적 게1굉·수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민엉

촤, 사유화의 T-진난게도 도시 발의 추진딘·게외- 통힌·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핀

이러한 제도적 기빈리 구축도1·게에서는 도시'4정구억 돔 도시개발의 W·긴-A 토대가 되
I %

9(]) 5인의 깅7에는 도시네의 사유.최., l/]엉촤직·%1이 공간개말계펴과 적절히 언게되지 못해서 특정지억

.

이2.의 Y지·조]중이 초>11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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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구역도 함께 재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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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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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중장기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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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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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획 둥)이 있어야 사유화,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톡 함으로써 
'

투기적 개발'을 방

지하고 
'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통합적 주거지정비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와 고용창출

이 벙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내에서 본격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전

개되는 곽정에서 발생할 살업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네째, 도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참여 범위 · 시기 · 수준 등을 설정하고,

공공의 행 · 재졍적 지원방안(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도시개발

을 유도해낼 수 있을 젓이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민간 및 해외자본의 도시개발 참여

가 예상되는 부문과 지역은 시장의 메커니즘애 맡기고, 민간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97 ) 고용창출, 도시계획과의 조화, 촨경보호 등의 측면에서 공업도시의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

레 가운데 하나는 동독지역 중부에 위치한 리자(Riesa)이다. Stadt Riesa, Die Umstrukturiefun des Stahl-

un d Walzwerkes Riesa,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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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과 지억에 공공투자를 집중토록 하는 것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디-.

5. 결 론

어기에서-C 지-a히.지 살퍼본 북한의 도시개발 특성과 통일 이후의 도시게빌'과 , 그

리고 V시개발의 빙-힝· 등을 다시 한번 간틱·히 정리해보고,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이· 한 고)-제들을 결론적으로 실%보았다,

0 도 시개빌·의 특성과 문제점

북한의 도시개발 특성은 
;

공업최.퇸 도시개발'과 
6 

사최주의 이념의 1신영7, 
' 

단순촤된

공간구조 힝성t 등으로 요약힐· 수 있다. 북한은 소린이나 중]p 등 사최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도 시개발을 공업촤, 기게최-히피 대량 긴설을 추잔히·였다. 이것은 국가소유

의 토지 등 내구]/-모 개%이 가능兎딘 사최주의체제의 특성을 1판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시 긴설 7 시적주의적 생쵤·양식의 실헌이리-는 정치적 목적하에 도시게빌·이

추진되었다.

이리한 복한의 도시개발은 여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하게 되있는데. 본 언구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t 

정치적으로 왜곡된 V 시성장'. 
; 

비友 - 적 見지이2', 
'도시 주거촨경의 낮g

헝·, 
i 

취익·한 건설능럭에 따른 도시개발의 부실촤' 등음 주요 문 로 파익-하였다, 북한

에서는 정치적 이 
- 로 자언스러운 도시성징·이 왜A.[되고 있으머, 도시개曾에 있어서도

주체건축사싱·의 실호1이 강조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

네에서도 계층간 7겨卷.겅의 커디-란 격차가 존재하는 동, 거주1공간의 사최계骨적 괴리

라는 체제적 모순王 나타나고 있다.

骨합>으로 꼴퍼날 , 이러한 녁한 도시게받의 분제는 
t 

외형적 안정'과 
4 

내부적 불안

정·간의 
· 

긴장관게·로 임-寺해서 표힌할 수 있을 것이다. 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헤서

f 

커특 It 안정이 내부적인 불인·정을 동반하고 있는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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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시개발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도시개발과제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먼저 체제전환을 경험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혐한 독일의 동

베를린과 에어푸르트, 러시아의 모스크 바의 경우에는 도시경제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

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도시개발이 크 게 제약을 받效다. 이에 반해서 점진적 체제전환

을 경험하고 있는 북경의 경우에는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보다 도시

개발의 혼란이 적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도시재

개발의 과정 속에서 일반주민들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에 따른 사례도시의 공통적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 

동적인 공간구조로의 전환'과 
'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고 밀화', 그리고 

'도시의 역사성

회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체제전환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 

경쟁'이 도시공간속에서

발생하게 될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는 
' 

동적'으로 변화되었고, 도심지의 토지이용이 고맬

화, 다양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체제전환 이후 사례도시들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었는

지역곽 긴축물의 복원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북경의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서 일정한 고도제한 등을 통해 역사경관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어푸르트의 경우에는

.

'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역사적 건축물들의 무분별한 파괴를 방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시개발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개발의 과제들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

는데, 
4 

남북한의 사회겪제적 통합에 대응한 도시개발체계 구축'. 
'도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5, 
i도시개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주택 · 토지시장의 구축',

t 

대도시화 및 교외화에 대응한 도시관리', 
'도시산업구조의 재편에 대응한 토지이용관

리t, 
6도시정체성의 회복과 주민챰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는 남한의 계획 및 개발체계와의 통管성, 북한지역의 특수한

상황 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새로운 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제

전환 이후 변화할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 대웅하여 적절한 도시정책적 대응도 팰요할

것이다. 도시개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및 주택 둥의 부

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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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 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인구가 집중된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지한1의 관리를 위한

정책) 데응도 필]1管 것이다.

그리고 산업의 구조조정애 따라 폐쇄되거나 이진하는 기업의 산엄iL지와 기타 부데

시설. . · 지(관련 전도시셜 등)의 이진적지 활용문제도 중요한 도시개발의 피. 가운데 하

나로 제기될 것이디·,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북한 V시晋의 정체성을 제정립하기 위해

<l<유의 억시·성괴· 분최·직 기-치를 기·지는 지의을 旦존, 관리叫는 凍21 체졔전2괴.정에서

제기될 중요한 과제 기·운대 하니-가 필 것이다.

O 도 시개빌·의 방힝·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의 %항을 설징하는 데 았어서 기본적인 철학적 토대가 될

중십적 개님으로서 
' 

익동성'과 
'

통호}-성'을 제시하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도시공간

속에서 새로운 도시성이 창舍되어야 
'힐' 
것인데, 정치깅제직 민주화, 자유화의 이념을

l-)]-탕으旦 하여 도시내에서의 모든 촬동이 척극>으Y 이루어지는 역동적(dynamic)인 도

시성이 ·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曾 수 있다. 그리고 분단에 기인한 이질적 요소들의

' 

질서앴는 합', 납북한간의 사최경제적 불R헝음 공간엉역속에서 시정하려는 
; -핸헝적

돈w骨'의 의미를 깆'는 통합성도 중요한 의미를 깆'게 될 것이다.

-1반 언구,에서는 이버한 도시개발의 省학피- V)·께 도시게발정첵수립에 있어시 고 려되어

이· 호1- 기본원칙으로서 
' 

북한주민들의 A&1쵤·안정'과 
' 

징제< 효율성과 환깅직 친화싱' 등

을 제시하었다, 기p,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전개될 도시개반은 북한주민들의 싱1촬인·정에

기어하도록 추진되이야 하미, 개발의 겅 적 효율성과 환징적 친화성을 조촤시킬 수 있

는 
' 

에너지질의7커', 
'旦지질약적' 도시게반의 원착하에서 추진피어야 管 젓이디-,

본 연3E에서는 이리한 도시개빌·의 칠학과 원칙을 바팅·으로 도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있는데, 이러한 징책빙'향은 기본적으로 
'

통합적 도시게빌'의 기조히·에 설정되

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시 발의 사최적, 깅제적. 건설적 요소들을 물러적 건조환겅

과 자인흐1-깅 <에서 적절히 인게시키, 개1됨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개님이다. 이

러한 ·정책기조위0]>서 추진)組 도1시개]El-의 정책1'v·향온 
'도시간 상호인게성 깅·촤', 

i 

쵠3

71화적 도농통합개반 추전'. 
' 

주1관늘의 사최%제적 상핑-변촤애 대웅한 도시개발 추진'.



' 

자원절약적 도시개발 추진',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Y시개발 추진· 둥 다

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도시개발은 도시들의 성장잠재력을 적절히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시네트워크

의 구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21세기 쾌적한 도시환경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도농통합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체제전환의 과정

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상태가 극히 불안정해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업자를 포함

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젓이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과밀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

으로 
'

계획이 선행된 개발'만이 가능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펼요할 것이다.

통일은 왜곡되었던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중

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도 역사성이 있는 시가지역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북한지역에서 추진될 도시개발은 계획

과 시장의 기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i 

시장경제적 관리모델5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시장경제적 관리모델'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하01] 민간이 도시개

발에 참여토록 유도하되, 투기와 과밀개발, 난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핼 공공 적절

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관리하는 모델로서, 안정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뫈리모델은 도시의 특성별로 차별화될

펼요가 있는데,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대도시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 보수

정책운용이 필요할 것이며. 인구유출과 도시경제침체가 우려되는 중소도시에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o 단계별 추진방안

앞에서 제시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과 관리모델들은 통일 후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단기 으로는 북한지역 도시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내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소유권개

펀 등이 도시개발수단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약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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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시징·징제화외- 관런된 게직吾을 도시게획(마스터플렌), 환경계획 등과

힙-직으로 수8], 추진하여이· 할 깃이며, 구제적 7지게허 및 개발게획(싱·세게픽 등·)이

있어이· 사7-파, 먼3)화블 추진할 수 있도록 
' 

게 히 빌-'율 유도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통밥적 그·거지정비프로그ig 骨.울 骨해서 싣업문 에 내처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V시개발을 友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행 · 제정적 지윈-S- v-으로써 a p내외 i l간자본의 M·이를 유도해내어야 할 짓이다.

O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통인 이후 북한의 도시게빌이 어미한 어긴하에시 추진될 깃인가는 통일과정 속에서

·1개%i 
수協'은 상唱-변회-의 결괴.에 따라 걸정될 수 려·에 似다, 북한이 중국-처럼 계혁 ·

기1벵·을 추진하고 사회겅제적으로 인착 페 성공한 후 장기적으로 남한과 호1·의통일을

이룩 
'l·니-먼, 
님·1수통일의 부직-- - 은 가장 적을 깃이기 떼문에 도시개발의 과제도 본 언구

에서 제기펀 것보디-는 적이짇 것이다. 본 인구에서는 최악의 통열시니.리오에 대비하이

이에 띠.론 도시·개1싣의 괴-제외.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통일에 대비하여 지금

부터 우리가 비해이· 할 것은 무엇인가 이기에서는 제도적, 
'&
4정적 측민의 준비과제

偏- 실-피)흐았-다.

첫/제, 우리 남한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체게를 Al/1적으로 제정비하는 작업이 추진되

어이· 험- 깃이다. 21 세기 도시개반의 피-리·다임-필- 새로이 구축한다는 시각에서 남한의 게

및 개발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히 무징서하고 환겅파괴히 도시개발

을 l%-지省·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S 노 력이 지급부터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둔 , 통일 이초1이라도 님·북한간 도시들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화대되어야 管 짓이다.

싱·호이해의 심촤를 통헤 도시게발의 이질리 요소들을 서로 인식하고, 상대)김의 장점올

지.신늘의 문제해곈애 도입토록 노릭하는 작입이 전개핀다15 통일 후의 혼란과 시행칙·

오骨 닐이 줄월 수 있을 것이다.

세쩨, 통일에 대비한 7:11'[t인럭의 잉·성이 이록(이져야 힐· 젓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에서 세로운 도 시계피 1< 게빌'체게가 -/축되조t, 이를 뒷반침할 도시헹정이 원활하게 작

y되기 위헤서는 或'은 전문인>1이 필요할 깃이다.[)8) 에싱·치 못한 통일을 밋·았딘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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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무경험이 적은 헝정인력이 동독지역에 파견되어 도시개발과 도시행정을 이끌었

는데, 그 결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하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공간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도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凍다는 위험한 시각과 자세는

우리가 비판하는 전체주의적 계획의 또 다른 모습이 아널 수 없다. 그 보다는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북한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한주민들의 삶도

인간다워진다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북한의 도시문제와 해결방안을 고 민하는 자세가 필

요한 것이다.

남한은 불행히도 공간개발을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오지 못했다.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킨 도시의 모습을 우리는 이른바 
' 

압축성장기'에 외형적으로만

'

급조'해냈을 뿐이다. 도시의 외형적 모습은 현대화되玆지만, 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

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헌 이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이라는

과제는 우리와 북한의 내적, 외적 모순 모두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개발

의 파라다임을 모색하는 데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코 압축성장의 경험

을 북한지역에서 재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98) 통일 초기인 2992년 말에 동독지역의 지방행정을 위해 약 105000명의 서독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Sahner, 닌einz, 
"

Skedte im Umbruch", in Staedte un d Re%onen, O p1aden , 1996 , 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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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남북한이 냉전과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식, 북한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한국

민의 통일인식의 변화 둥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

내외적인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한국민의 통일인식이 가시화될 수 있게 하였으며

통일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 · 의적 환경요인의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통합 전반

의 집중적인 연구가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한국의 건설은 단순히 정치 
· 경저]

. 문화 등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짇을 고양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남북한 사

회복지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작업은 매

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룰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통管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통합사회복지제도의 중요성은 첫째, 분단 이후 見 류 
. 협력의 부재와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으로 증폭되어온 반목과 불신, 그리고 이질화된 민족의식을 감소 내지 약화시

킴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체제상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적으로

는 통합 이후 북한주민들이 느 낄 수 있는 소외와 갈둥을 홈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에 있어서는 통일에 따른 고 통과 비용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그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연구는 주로 정치 
· 경제적인 측

면에 치중되였으며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분야는 연구의 성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통

일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

안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본 논문은 남

북한 통일과정엑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묄 사회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통

합방안을 고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정치경제체제의 목표와 근대화 추젼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되였다. 남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잔여적 복지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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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서 사최복지제도를 발전시키 니·갔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사최보힘을 기

본들로 하고 사회부조와 사최복지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빈-해 북한에서는 사최복지보다 그 포骨7위가 더 h]은 
'

국가적 y 사최적

택'(혹은 추가적 비)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왔디·. 고1-러므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흔히 자본주의 사최에서 사용되는 사회보헙 · 사최부조 · 사최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복지제도보다 팡의의 사회복지제게라고 管 수 있다.

이처럼 상이한 개넘속에서 발진해 으 남북한 사최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

음과 겯·다. 민저 님'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0) 성장위주의 깅제정피으로 인하여 상

당부분에 필치 전근대성-위 니-티.내고 있으며 경제정페의 부작용을 수(하고 t
보완하는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卽 남한의 사최복지제도는 지니-치개 관 도적 성격이 강하고

국기·V]1의주의적이다. 2) 높은 비 의 수이자 ·부님-원칙이다. 이로 인하어 사최의 소외계

有.돌이 1초의 수혜·지.가 노]지 못하고 오히려 안징된 소득권을 가진 사림·들이 헤텍을

누리게 되는 분배의 익진성을 초래히·게 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남한의 사최복지제

도는 내체로 형시V의적이고 
-g가편의주의적이머, 잔여적 · 시장의존직 · 자본인향적이

리-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사최복지제V의 문제접은 CD 결핍의 정제애서 오는 복지재징의 전반

적 취익7성, 복지헤텍의 진액 A l·기·부담에 의헤 초래딘 국가에 에한 지나친 의존성, 복지

1헤름 시.회적 권리로 인식하기 보다는 53의 온헤로 빌-아놀이는 복지의식의 전2대

성 등의 y 접을 안고 있다. 卷 징권+-지骨 위헤 반들어진 신분제로 말미임-아 사최복

지제도는 새로운 불핑동을 칭-출하는 」 L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卷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는 정권우-지의 수딘·, 耳은 주민의 이반과 저'향을 예방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1한 문제점과 아울러 남북한이 공통려으로 안고 있는 문제접은 분단으로 인한

얘신31-조의 왜곡호1상合 들 수 있c]·.

남북한의 사최복지제도를 비교 · 면가句 뵤먼, 납한에 있어서 CD 사최보험제도는 해

딩- 지억내에서의 수평직 힝핑성은 -7지되고 있으니- 午리적. 힝평성은 보장되지 嗚'고 있

디-. 시-최3;L헌 혜 의 T준은 최저)W촬의 보장에 그쳐 실질서인 셍曾의 보징-에는 다소

미홉한 V·1이다. L(리고 적各대상자를 비 - 부담 기-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

장을 1심·아이· 할 사람은 벧·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7영체계의 다%성으로 인해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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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효율성은 낮다. 像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는 수직적 형평성과 보편성이 다소 강조

된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卷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수평적 형평성이, 아동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보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였으나 효율성은 다소 미약하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T 사회뵤험제도는 전인만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므

로 보편성이 높게 나타나고, 급여수준에 있어 헌몰과 현금급여로 남녀 구별없이 종신

지骨됨으로 수평적 형평성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 수직적 형

평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올 뿐만 아니라 적절성도 높지 않게 평가되고 있다. 관리

운영면에 있어서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효율성이 높고 사회적 효과성도 남한에

비하여 높다 하겠다. 卷 사회부조에 있어서는 사회보험 분야와 卷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에서 수평적 형평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있어서는 남한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있으나 적

절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는 남한과는

달리 국가책임하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는 통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큰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실망감은 오히려 이질적인 두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방향은 우리

의 전통적 가치를 종합한 한국적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고 찰한 다음, 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정책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
·

먼저 통일에 대비한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부문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 현재 남한의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

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강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부조와 아동 
· 노 인 ·

어성 . 장애자 등 복지수요층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借 현재 남

한의 연금제도는 모두 기금 립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하여 남한의 연금은 모두 기금고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연骨수급자가 누적되어

연금급어액이 재직중 납부하는 갹출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이들 기금의 적

자보전을 위한 재정소요는 국민의 세금증가로 메울 수 밖에 엾기 때문에 이의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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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고 있디-. 23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연骨제정t-g-식인 적립빙·식 서 부파(헌

금지붐)빙-씨으로 진쵠·힘-으로씨 연0보험의 성격이 세대조1·계약이 되게 해야 한다. 2 시.

' 

회느L헙 관리운영체게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어 관리비%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이 있으

므로 l-M'만한 사최보호] 관리조직을 일원촤하어 운영비용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장기

직으로 이들 보힘의 보헐료 부과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 卷 의료보험분야외. 판린하어

의且비의 부담은 가입자의 소득이 김'연'된 보'험힝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부담굼이

되도록이면 닐·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끌 대비한 남한의 사최복지정제은 T 국가는 모昏 국만에게 기초

보장운 제공하고, 21- 이상의 보장수준을 원하는 시-VI·은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을

내고 이에 상응한 보장을 번'게 되는 소독비례제도를 간으로 하는 이원적 제제를 도

3]헤이· 한다, 卽 통일꾄 한국의 남북한지억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 데해서 기초의료보

장이 공되이야 한다, 信) 기$주거보장은 모든 국1핀에게 거주에 省요한 최소한도의 기

2단위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4) 통일한국에시 과대한 통일비各 부담애 따른 겅제침체

와 사최갈-秒을 김·소시키기 위하여 시.최복지 도의 통합은 비용효율적인 정체기조를 체

피해이· 한다, 5 공공복지인력단을 구성하어 보긴 · 의료 . 기술지원 둥의 부문에 활용

기·으로써 제졍윽 절김·해야 한디-. 卷 통인한핵-리 사회복지제도의 목표는 민족동질성을

최복함으로써 사최통합을 달싱히·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외- 같은 인서하에서 남북한 사최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을 고찰하기 위헤서는 측가

농한 통일방식을 싣정해야 한다, 통힙-방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 어느

한 사최가 체제를 -8-지할 수 似어 . 다른 사회 의해 통합q는 빙-법과, 둘째, 집진적이

고 단게적인 hI[1화가운1기 쌍방의 함의에 의한 통'힙·방빔으로 이분화 管 수 있다. 본 논

에서는 진자의 방·l/]을 채백하여, 북한) 봉괴 따른 남한에 의한 급진적 통원tg·식을

실정하었다. 급진켜 통일방시에 의한 통일과정은 0기적 1] 과징을 의미하고 있다. 이

러한 통일과정은 북한의 vr걱한 체제변촤의 딘계 서부터 체제붕괴단계. 남한에 의한

통일난계, Ct리고 사최통합딘'게라는 9속적인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같은 d진직 일괴.정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다음의 우1칙에 의해 수립되어야

힌·디. <0 시.최적 위헙에 대힌· c . l-진rs· 제骨의 ·9춰이디·. <그) 넙·북힌에 동일힌 시.최복지제

도 수8]의 오)칙이다. A 자유민주주의 및 시징·깅제에 기반을 둔 발전적 형테 적용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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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서 남북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한다. 卽

효율성과 평등성의 적절한 조화의 원칙이다. 卷 남북한 상호 발전적인 제도수용의 원칙

이다. 卽 북한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북한주민 이주억제의 원칙이다. 또한 급젼적 통

일시에는 우선 단기적으로 통일직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응급적 조치가 고려되

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제도적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T 화해 · 협력단계 - 像

제도개선단계 - 卷 제도통합단계를 경과하면서 완전한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

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을 단계별로 실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화해 · 협력단게는 쌍방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 협력을 통

해 신뢰구축을 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 초기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웅급구호가 실시

되며, 충격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남북한 지역은 적대적 콴계를 청산하고 정치적

. 군사적 화해가 이루어져 남북한 사이의 극단적 군비경쟁은 종식되고, 경제적 . 문화

적 화해 ·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군비경쟁으로 언한 국력의 낭비

를 종식시키고 군사비의 몫으로 지출되던 재원이 사회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단계는 남북한이 사회통합의 조속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노력은 남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통

합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구로서 
「

남북사회복지제도

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을 총괄한다. 이 단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를 북한지역에 일방 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한이 경제력의 우위를 기초로 하여 북한지역엑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회복지제도를 장

요한다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제도개선단계는 의미를 상실하

게 된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억 통합준비위원최를 중심으로 분야별 사회복지제도를 개

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한 제도통합단계는 제도개선단계를 거치면서 쌍방의 제도를 조정해 왔으

므로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다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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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남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차이와 기존제도의 부분적인 적용에 의해서

아적까지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한 부문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 니-가야 한다.

1990년데 이후 남북한 통일논의는 다양한 분석시각과 전문적인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진-&1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지- 관런하여 각 부문의 법률이나 제도의 통

합1·g·안에 판한 언구는 아직 쵤·받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일빙·식의 유헝1敍로

다각적인 언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통일빙-식의 유형밸로 남북한의

법률이나 제도의 동힙·빙·안에 관한 언구가 휠·성촤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외. 관런해

서는 각 통일방식의 유헝1敍로 소 보장제도, 사최부조 및 시·최복지서비스 부문은 물론

교육정첵이나 주택정첵과 같은 세부적인 분야의 통省·방안 연구가 과제로 대두된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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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 . 1 연구의 목적

/'- WA .]Y j-z]l%A]는 2F] . y-/,]-A t]]VA tH]올且.13 rI]%을 )CI·&s]-. )q-s-%

경제적 이익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냉

전의 갈등구조속에서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을 반세기 이상 지속하고 있다/j·남북한이 분

단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헌실에서 세계는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刊 . 飢
' 

흐 料裝 科 朝判 . 利 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한국민의 통일인식이 가시화될 수
이

있게 하였으며 통일노력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t
. A같은 한반正 통 한 환 화 부웅하 사 통합 전반

졉중적인 연구가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한국의 건설은 단순히 정치 · 경제 ·
M

문화 등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주만의 삶의 질

을 고 양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남북한 사

회복지젤正를 비五하 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통
.

일

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를 포함

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할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북한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남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매우

주목할 만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할 수 있

는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두 체제 모두 경제수준에 상웅하는 사회복지제도

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특히 남한의 경우가 그러慷다, 이는 분단에 따른 
'

사회주의의

위협5 혹은 
;

군비부담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제약'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Derek Fraser

1984, 180-182; H. Gunther Hockerts 1981, 331; H. L. Wile11Sky 1975, 75-79). 세계적인 냉

전구도의 최전방에 위치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에 부정적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 1 한국전쟁으로 더욱 침예화된 남북

한 대결구도는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초래하게 하였다.1)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돌려

1) 1985년을 기준으로 남한 중앙정부 예산의 지출 중 방위비 지출은 29.2%, 사회복지비는 8.7% 이다. 그

러나 World Bank에 의해 남한과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로 분류되는 
' 

중상위 소득국가군'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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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재원을 익제함으로씨 남북한 모 두 사최복지졔도가 받전됨 수 없었,다,

남북힌·의 통일을 연고-하는 네 있어서 동일의 시기니- 빙-111은 남북한 양 정부의 체제

유지능릭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의 성격번최.외. 체제지속능럭의 변화에

크게 죄-<-뒬 것이니-.2) 비록 7정일의 권릭승계가 피·됴(하게 이루어질다고 하더라도 오

늘·날기- 긷·이 극심한 겅제침체외· 식량난, 그리고 주1El의 탄출이 급속도로 증기·하고 있는

헌실3)에 비추이 볼 매. 북한제제의 A-지y릭은 징회·히 에측할 수 힐는 상태에 있다고

管 수 있디-. 띠-리-서 통일이 가지다 줄 충걱과 혼란을 최소촤하기 위혜서는 가능성 있는

남북한 통일1'M·식을 설정하여 사최복지제도의 통管빙-인·을 모섹해야 한다.

본 인구의 목적은 이같은 ]식의 비·팅'위에서 에측가능한 통일모형을 설징하여 남북

한 사최복지 도의 통骨1·q·안을 고칠·하는 데 있다.

1 . 2 3 구의 1브위와 방법

쥐·국의 사최복지제도는 사최 · 정치적 이념파 시대적 상횡·에 띠-라 긱·겨 상이하게 헝

성 · 발전되어 왔다. 더·<이 남북한은 분단 이후 자본주의외· 사최주의라는 상이한 체제

骨 유지함으로써 사최복지의 개님 역시 싱·당·한 차이짐윤 보여 주고 있다. 띠.라서 남북

한의 제도를 비교함에 있이 14은 어려움이 포되어 있다.

1%-위미 지各各 10.3%이]1 사최복지비 지출合온 22.4% 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덧-은 (깁언16 1993,

46-62; %1-:·y斗회-%[지힉'연5L회 · 시·최외· -A 언구최 192) %조.

2) 511족통일인3LYl이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 을 전1)CI-한 인구<·문에 의하먼, 사한 당-y이 호1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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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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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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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북한 통일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제도를 비

교 ·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이상적인 제도를 검토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통월이란

정치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든지 간에 사회적 가치체계의 갈등을 면할

수 倣다. 사회통합을 새로운 조건에서 이룩하자면 어느 일방적 제도를 고 집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의 고 찰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처럼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기 상이한 체제하에

서 발전해 온 사회복지제도의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라는 상이한 체제에서의 사회복지를 비교 · 연구할 경우 양 체제가 사용하는 관련 용

어의 상이성때운에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사회보장, 사회보험이란 용어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그

포괄범위와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용어에 따른 비교는 적합하지 曾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연구의 편의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러나 북한에는 종교단체나 기업 등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활동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 려하여 사회복지의 범위에서 민간복지나 기업복지를 제

외시키고 국가가 법적인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국가사회복지에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는 그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재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실질적 내

용과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제도, 사회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하여 남북한 사

회복지제도를 비교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은 남한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범

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체제이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목표와 사회복

지제도의 내용을 구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이라는 
' 

통일과정'의 개념과 시간적 범위

를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통일과정의 의미는 분리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회가 어떻게 통합을 이루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방법을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먼 첫째, 어느 한 사회가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다른 사회에 의해 통합되는 방법과,

둘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가운데 쌍방의 합의에 의한 통합방법으로 이분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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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o])시는 /J자의 )심법合 체택하이, 북한의 봉피에 따른 남한에 의한 칩·진적

통일Iq·식을 설징하고자 한다. if진적 통칭방식에 의한 통일과정은 단기적 접근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과정은 북한의 骨걱한 체 변촤의 단게에서부터 체 봉고]

담개, 님·한애 의한 통일단계, 그리고 사-회통합딘-게라는 인속적인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괴-정속에서 납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빙·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남북한 사회체제s와 사회복지제도

2. 1 님-북한 사회복지의 의미

2.1.1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개념

사최복지L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최직 노 럭이라고 할 수 있다. 어기애서 
' 

사회적'

이란 사최인·에서의 쳐·의 집과 개인, 4단, 사최진체간의 사최내적 관게를 旻한다. 또한

4 

사최내적 관개'란 비이기적인 상%관게를 의미함으로써, 칫쩨, 물졀적이거나 영리직인

요소보디-는 비영리적이며 이타적 속셩의 공동체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어, 둘 ,

인간끼리 페쇄A이지 않은 역동시인 싱'2(관게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A지'란 인

의 민·족스 
-l 
싱·태, 건강·, V],영, 안넝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개범은 첫쩨,

인간의 요구와 사최문제에 대한 서비스이v, 骨찌]. 평통과 뵤장을 의미하지, 셋{ 기존

사최구조에의 적응을 꼭적으로 한다(Mayer N. zilld e d, 1965, i; ]. A, Ponsion e t a l,

l(-)62, l ; Albert Weale 1978, 68; %]잉모 1991, 3-4).

그d-)니- 이러한 적극적 의미에서의 A-지V-l· 힌실에서 실제직으로 존제하기 힘들다. 오

히이 복지라는 게님은 헌1실적으로 존제하거나 발셍)할 수 있는 개인의 불만족, 질빙, 빈

권-, 불안 骨 볼%한 상테로서의 
' 

비복지'(diswe1fare)를 억 하거나 제거해 나가도록 하는

사회적 조긴으로 이해되고 있다. 혹은 개인의 기본수요를 힝성하는 노 동 업), 식량,

주1저, 보긴의료, i't-E 동-慮- 공71判 줄 A 있는 사최적 조건을 복지라고 정의할 수도 있

다(홍종덕 l%3, Ii-18). 이와 권이 복지를 개인의 비복지를 발셍하게 하는 사최적 문제

내지는 개인들의 요구와 연관핀 사최적 조긴과 관 1시켜 정의할 떼, 이를 소극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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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란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

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최적 노 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제도는

비복지의 원인이 로1는 빈곤, 산업재해, 실업, 불평등, 질병 및 이를 낳는 사회제도 자체
'

의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결정하는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 등을 최소한

의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는 
'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f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한다고 할 때 어

느 정도까지. 또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정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복지국가의 성격 및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복

지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項째,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은 국가가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 ·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자본주의 시장기구의 작동에서 나타난 제반 사회악, 즉 광벙위한 빈곤의 존속, 산업재

해의 빈번한 발생과 악화, 불평등의 심화, 경기변동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반복적 발

생 등을 해결함으로써 복지를 증전시켜 가는 과정이다.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개혁의 과

정에서 국가는 가족과 시장을 통하여 자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수 사회구성毛

의 
' 

잔여적 복지'를 담당하던 최초의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사회제도에 의해 전국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 

제도적 복지'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략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하였다64) 즉,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범위는 특정의 빈곤층만을 대상

으로 열등수금의 원칙에 따라 빈민구제를 실시하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최소한

의 수준에서 전국 으로 보장하려는 차원으로 확대되였다. 이처럼 전국척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복지의 보장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둘째, 복지국가가 탄섕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조건

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강력한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자본

4)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하여는 (헤롤드 L 윌렌스키, 차알즈 N. 르보 저, 習엽二協 역 1979,

119-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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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산업화가 骨속)L-로 진전핀 /대(특히 19세기)의 상毛·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

이지지 4았을 깅-Y <{가피· 자본가 계급을 움리이 엄칭난 비용이 소요되는 복지개힉을

v·진할 수 9)는 정치세럭의 헝싱이 불기-능했기 떼E이다, 다시 말해 선거권 확대를 통

한 민주후-의의 신징-은 그동안 비민주적 국가에 의해 억압되었딘 사회게금간 · 세럭간의

길%과 平쟁1을 촉진하어 일런의 복지개헉을 통한 복지국가 수립에 걸정적으로 기여健

디-)'1 힐 수 있c]-.

나아가 정치적 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복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만약 억

31리이고 권위2·IV) 군주에 의해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헌의 자%-, 결사의 자유

를 비長-한 자으59과 선기6@l 열 l-정Y-1을 비롯한 정치권 둥이 박탈된 체 국민들에게 다

소 향상된 물진적 보장이 이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를 침-핀 
' 

복지'의 상테라고
'似- 
수 있合 짓인가 하는 의분이 기포1다, 넘-은 복지이론가들이 권위주의 

1극가와 
공산

7-의 국가히.에서 제공되는 복지룔 1논<il LL러한 국가를 복지국가로 부르지 않는 젓은

비-로 자유권과 정치구1을 핵십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CI러한 가에서 부정되고 있기 떼

문이디·(김상VI 1988, 58; W, A. Robson 1976, 12, 16). 따라서 민주주의는 복지s-가 성립

의 필요조긴으로서긴 복지<·r기-의 운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조긴으로서긴 복지

<·(이피. 분가분의 관게를 깃·고 있다고 힘- 수 있다.

사최복지제도의 발&1을 복지국가의 발전과 인결시커 보았을 떼, 가장 중요한 점으

로 등장하는 깃은 사회복지제도가 사최계급간의 팔평등 정도 및 그 사최적 해결방법을

길싱하는 사최길제체제 및 정치체제외-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징·경제 및 민주적 정치체제애 기초한 복지국가에서의 사최복지제

도외· 지·Id-주의체제를 완Al히 부징하고 세로운 사최체제를 힝성하리고 노 릭한 사최주의

국가에서의 사최복지채계骨 비교하러 할 1[Il 더욱 이리운 이론적 문제를 야기한다,5)

인)판치으로 사최체제가 다른 국가들간의 사회복지제도를 비교하는 데 있이서는 긱j

夢 團 .

q

5) 릴력으且 자본주의 시장깅제에)k] 
1身전한 복지5f가o]>시의 사회복지제도피· 사최주의겅제 제 하에시

의 사최복지체게를 비]l<분식히-리고 노력한 시도들은 3.다지 鶴'이 존재히·지 않는다, 1/1한 선진 자본주

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복지제도普 삐]](분석하리-'그 한 시도을· 조차 다얌한 분석기보1을 이- - 省·으로써 일

괸·된 연구건괴.룰 보이주고 있지는 않q-. 사최학지제도의 비교분석에 괸·히·이는 (신{]중 1994; 한<][사회

과학인구소 펀 IS8'회 7]조, 사최7의-:T가, 톡히 y]에시의 사최징제에 t)·히·이는 (Vic Georgo 1111d Nkk

Manuiu g, 고 영복 펀익 IDS0)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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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복지제도가 지닌 체제론적 특성을 밝힌 다음, 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발

전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남북한에서 사용

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12 남북한에 있어서 
'

사회복지'의 의미
' 

A'는주%S-I)%]-M주%El-E상.IEA]z]]g @ct]-. W. g북%3 . ]-A복)q$ .1. .

연구할 경우 양 체제가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상이성과 그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의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용어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

'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6) 대신 사회복지보다 제도의 포骨범위가 더 넓은 
' 

국가

적 및 사회적 혜택'(혹은 추가적 혜택)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 내지는 학술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북한의 문현과 각종 사전에 둥록된 공석화된 용어

로서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에 의한 분배(생

활비) 이외에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사전, 1985, 208). 또한 
"

사회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들

이 로동보수 외에 국가와 사회의 순소득 가운데서 분배받는 몫"을 의미한다(최경인

1989, 39<. 
.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의 특징은 분배의 원천이 사회순소득에서 나온다는 점. 분배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에서의 수요충족에 있다는 졈, 그리고 분배방볍이 노

동지출과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는 세 가지 점에 있다(최겪인 1989, 34). 추가적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식량공급과 주택의 보장, 학생들과 어린이들에 대

한 옷 공급,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보장, 유급휴가제와 국가부

담에 의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무료교육과 완전한 무상치료제, 국가 및 사회적 비용

6) 북한문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었다, 김정일은 자본주의하의 사회복지를 언급하면

서 그것은 계급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적 시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 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

한 것입니다. 섣사 복지정책이 실시된다 하여도 그젓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김정일, 199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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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유치원, 탁아소 운영 등과 같은 것들이다.

북한에서는 근旦자들이 국가로부터 1但-는 추가적 헤텍은 그들이 노 동에 따라 빌·는 분

1111의 2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는 무)q-의 보건의료, 무상교육, 연금, 주이 외 3가

가 4씬·(J젼-로 공급하는 의복. 식량과 같은 AI촬필수품과 지-종 보조骨까지 모두 포힘-되기

If]]분이머, 납한에서 일반적으로 사벙-하는 사최복지 개넙보다 포꾈·보1위가 췰씬 Xi]다(김

8브·8 1993, 10).
"

[‥V,l-O,,,,....q ,,d-. -,-. .., ...,;,4-,.,......,,A ...,,,.,.,.1

회%L혐)이라는 정-이도· 학술졍-이로 공식리으로 사1-되고 있으나 용어의 의미는 q·한과

L { 다%c]<. 북 예 치ALl- 은 <,:이시지且장7) 라 함은 3시주 시
l

t

t-·:·기-사7]을 수힌1하다가 로동능릭을 완전히 ac는 vw 동안(6개월 이싱·) 일은 근로자들

과 힉1:9괴·엄을 수행히-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돌에게 돌리지는 국가직 헤덱57

올 의u]한다Cr{·제시-진. 1985, 205). 무 J;L탁하기나 부상, 질 으旦 혹은 시가 많이.

)·-·동농혀음 완전히 싱·실하거1파 사망한 깅우에 뵨인과 그 가족애 대한 국가적인 데첵이

사최보장제이다.

,;
·J.,F [)]T}旦%] 훅-F 국.H시且%은 ,·

국가가 且동 ,

,
, 부상 동2旦

F-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든의 셍활을 물질적F-로 보장해 주는 제도'x를 의미한다.

" 

국기-사회보험은 생전·니를 반는 3일꾼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로동능릭을 잃은 사림-

듭에 적용되는 깃으로 로%능럭을 VI-진히 T는 장기 으로 잃은 근로자들에 적용하

는 사최보장과 구벌핀다55(r겅제시.전. Iq85, 205).
'

사회보험은 일시적으로 Ic 동능럭을 v

실한 경·YA 딘-기적인 且조骨을 지급히·는 도이고, 사최보장은 완진히 1·Ty능력읍 상

실하)-)니·, 1‥-·동능럭이 없는 겅- 에 징·기적인 보조Y-l)언2)을 지骨하는 도이다.

J

7) -b[%:l-에서는 시·최%m징·, <·l기시-회11장 ·그리7 시·최%t힌, y·기·시·최)%이리·는 2이를 거의 김-은 의미로

시.-1하)1 있다. 이는· 북 [에서의 사최보징' 혹 . 사최보험은 <if가의 헹정적 첵임 아레 제윈의 대부분

이 국기-에산에서 조 뎔되기 떼 인 旻하디·G]언1% IW'3, 1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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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l% 북한에서의 사회보장제와 사회보험제의 구분

사 회 보 장 제 도 l 사 회 보 험 제 도

l l f

'"1]'

l :쌍猛'F" T픔割,. l :認 표,
l · 노 동능력상실연금 l 기업소 57% i · 장례보조금

l :할旨, ,, l 
' 靖 1% 

l:柔官[,
l 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i . 인민군 후방가족 l I

자료 : (김연명 1991 . 278-279 )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총兮라되어 있는 「사회주의 로동법.(제73조)에서도 
"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

력상실 연금을 준다"(「사회주의 로동법, 1984. 4. 18, 제73조>고 하여 두 제도를 구분하

여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라는 용어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용어는

似다. 물론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소득, 의료, 교육, 주택, 교 통,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한

인간의 욕구충족 메커니즘 일반이라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라는 용어와 대웅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성을 획

득하기 어렵다는 점8)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법령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국가사

회복지(staOe soc ial we lfare) 영역 외에 기업복지와 민간복지라는 시장영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적 및 사회적 헤택이라는 용어와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요로 설정하

기가 곤란하다.
f 

-

; 남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관련 부문으로 나누

고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또 한 사회보

8) 자본주의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광의적, 혹은 협의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며 제도의 포괄범주에 있어서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 없이 매우 혼란스

럽게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모 1982, 3-S; %1상균 1988 , 5곡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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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내정·을 징제(소득)J]L장) 비겅·제적 );LA%%- 니-둘 떼, 시·최11헙 및 시회부1는 깅

제J,L징·을 Y 내용으로 하고, 사최복지서비스는 겅 보징-에 딧셜여 비경제적 보징·을 내

- 

- 으로 하고 있디-. 오듈날 햄·Id1의 셍존권 요구에 대응하1( 1인곤에 한 대피으로서의

사최31·껸-은 
-5
1민 조1체의 y]지셍촬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보조] 7는 사회부조를 그 제도

리 수단으로 하이 %0곤의 원인으로 에성11는 사/il에 대하여 보%1적, 평<.f적, id-등적으

로 처하고 있다. )iiI·먼 이를 JtL완하는 VM서의 사최복지서니스는 특수-적, 구체적,

개]y키으로 개인이나 가족문제o)] 대 - 하는 기능·A 특정을 깃-고 있다. 
,

사최.보장, 사최)it7'[]이라는 용어는 남북한에서 꽁통적으로 사- - 되니· 그 의미는 잉·체

제에서 전혀 다르게 사- - %:1다. 닙'한에서의 사최)i(징·은 
' 

사최보힙에 의한 제4이와 7상

으개. 宅혀·는 사최Al-조'(사회보깅'에 관한 범骨)-趾 의미하거나 측은 사회AL헙, 사회부조

오]애 아동꽉지, d…인복지 兮의 사최복지서비스 잉익을 추가하여 세 가지 엉억을 포팔하

는 의미로 사- · 펀다녀,l영모 ]()88, 17 ; 연히·칭 외 19S8, 91-97), 즉 님·한에서는 사회보헐

이 시.최]1장의 한기·지 叫위엉익으로서의 의미暑 委고 있디-. 고1러나 북한에서는 1·<骨럭

의 싱-실3도(6개월)暑 기준으로 단기-R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사최보험이고 장기급여를

지][]L히-;< 제도가 사최보장이라 의미로 사- -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한

기-지 하위엉익으$L 취 되지 임'고 두 - - 어기 ]$IL의 제i를 직청하는 의미로 시.各毛다.

2.2 사회체제의 유헝과 사회복지의 차이

2.2.1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의 본궐

자본J·의 사최에서 斗구를 총 시키p) 위한 제/료'힝내들에는 사최서비스, 제정꽉지,

기7]복지, 상%부조, 지·신> · 민.조>-히 원조 등이 있다. 리- 세도헝테는 정V의 자이외- 헝

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느 
-]i
f가에니· 존제히/L( 있디·- Ct러니· 각 힝 가 어떻게 건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든m- /:·:-가에 따리. 다르게 니-티.니-고 있디-. 그러한 상이한 걸기-'힘태를 결정

하는 S.인괴. 걸힙·헝네의 ]p·1최.를 <1정히.p< 요 인을 분석히.기 위힌 접3보]은 부]정색-지 엉

억에 기초한 두 가지 기본적인 복지헝태 혹-F 모힝에 의거하어 이 이질 수 있다

(Rmncsh Misllrtl 지-), 담 )·%:i ]y려] IA6, 156).

X- 가지 기본적인 복지모'힝y-로서 
' 

진·미적' 1-t헝과 
' 

제도적' 모형은 정씨에 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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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이한 접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old L. Wilenski an d Charles N.

Lehaux 1965, 138-140; Robert Pinker 1970, 90-100 참조). 그러나 이 두 가지 모형은 복지

제도의 성격을 묘사하는데에도 쓰일 수 있다. {표 2-2%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의 모

형으로 또는 이념형으로 간주된 이 두 가지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잔여적 모형

에서는 법정복지의 범위는 최소한이다, 사회서비스는 대체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비

법정 형태의 복지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은 잔여적 모형과 거

의 반대인데 법정복지에 상대적 중점이 두어져 있는 모형이다.

<표 2-2%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의 모형

주 특 l 잔 적 兄 l 제正 旦

1. 干 족 한 가 3 ·ll · ) ] 수 l
2. 가치로서의 욕구에 근거한 분배(분배의 이데올로기) 1주변적 l이차적
3, 볍정서비 (구반법과 다른 것으로서)의 범위 1제한적임 1광범위함
4- 법정서비스에 의해 포팔되는 인구 1소수 1다수
5. 급여의 수준 l낮음 l보통
5a. 국가복지에 지출되는 국민소득의 비중 1낫읖 1보통
6. 자산조사의 활용 여부 1일차적 1이차적
7, 복지수혜자의 성격 1극빈자/빈민 1시민
8. 복지수혜자의 지위 l낮음 l보통
9. 서비스의 지향성 l 압적 1공리주의적

/

布 , (Ramesh Mishra 有, 荊 刺 1996 , 157) 
.

.

.

.

. .

.

. /
'

자본주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잔여적 모형으로부터 제도적 모

형으로 계속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Ramesh Mishra 1973 참조).2) 영국이 이와 같

은 毛회-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자

본주의 국가들은 초기 산업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복지가 확장되어

왔다. 리고 다른 형태의 복지에 관해 살펴보면, 자선과 상호부조는 욕구충족의 기제

로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Ramesh Mishra lan. 1976, 36), 이후로는 그 비중이 감

소하거나 아니毛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홉수되어 버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9) 이는 역사적 필연성이나 역사적 진화와 같은 어떤 초월 인 원리들이 작용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말

은 아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서구사회에서 제도적 모형으로의 경향은 역전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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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디-(Davicl Gwen 1964, Cha p. 4 침·조). 71- 러니- 한핀 비131정복지의 한 헝데인 기업복지

(직우]&F지)는 시-최서비스의 펴%·괴. /l- 1빌v을 함께 히.였디.. 재정IF지의 빌·달·괴- 미.친.기-

지로(Richttrd M. Ti(Il」]USS 1962, Cha p. 2 ]·조). 기업복지의 발달은 보다 닐리 인식되어 있

는 사회시비스의 1身날과 동통한 위치에 i이Z-]야 할 것 같다. 51리고 박애사임 영억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촤들이 발AW히-있디·. $드재단이니· 록펠러재단의 기부i-r에 의한 자신

제단들의 빌'조1은 자본주의에서의 겅제구조와 게骨구조가 사회복지제도와 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릅 )iL여주는 에라고 할 수 있디(David Horowitz a밀 David Koloclne 1974 참조).

공적 급여의 수준이 국가들미-디- 다0J치·게 니.티.난디·는 사싣은 국가복지피, 정부 이외

의 주체에 의한 다른 헝테의 복지간의 관 가 이떤 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l·디·. 
디·시 말하면, 복지애 대한 정부지출 수준이 닛·은 국가들은 비법정%지힝테(징부

이외의 주체에 의한 복지힝태)기- 더 l%달되어 있는 것인기A는 문제에 괸4을 깆3 힌

다는 것이디-. 이는 표 2-2%에서 네포하고 있는 문제로서 사최뵤징·파 관로1해서는 기71

복지기. ]ty 정ㄱ�%F지인 사최서비스에 데한 대체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애로

서·;·< 미국의 의료보2파 일본의 가족수딩'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기업복지가 고 各주

외. H로지-간의 절통적인 가부장적 괸·계(기·족주의! frnni]ism 의

� 

일부를 이루는 일본에서

c-1- </- 니-티.니Jl 있디-(Shizuo Malsushima 1966; J mes C, Ahe gg len ryE 7}·조). 일본에

서는 대기입이 사무직 근로지·외· A-체%2'f로지·를 모두 포함한 그 들의 근들에게 가족수당

을 제공히-는 깃이 매우 보빈적이다.

기71복지가 선진산입사최에서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복지는 이제 오늘날 복

지애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만은 아니라3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毛 닙정복지의 영

역, 세제상의 혜벡 및 기티. 어러 가지 - J요소, 겅엉진의 보수에 대한 조세부과를 최

피하리는 시도 농 어러 가지 요연들이 기업복지의 발달을 촉진시커온 것이다. 기입복지

가 복지제i의 멸수적인 부분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싱·호작

- 에서 칫·아볼 수 있다, 작업의 중A성, 작거의 공식직 성격 그리고 )g산요소로서의 노

동의 중요성 骨가, 띠-리-서 안정된 노사<l·계가 %合성과 이윤을 진작시키는 데 깆'는 중

]오성의 ·줌기- 등괴. 권- 것들이 그 -3뵨적인 원인들이다(Ramesh Mishra 지음, 남各섭 욺

깁 1996, 70-76). 0. 러니. 기71복지가 사최서비스의 기능적 兮가물은 아니리-는 절은 분띵

하디.. 기업복지외- 사최서비스의 치-이주]은 사최서비스와 달리 기업복지는 기업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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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reward structure )의 일부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복지는 육체근로자와 사무직근로

자간의 상당한 불공평을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육체근로자와 경영진 및 관리자들간에

는 더욱더 심한 불공평을 결과하게 된다(Dorothy Wedderbum an d Christine Crai g 1974

참조). 그러나 사회서비스에는 직업상의 계선(line)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상의 속성에

따른 수혜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수

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만, 소득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서열과 직급에

따라 급여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업복지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 소득보장제도에

서의 기준은 
'

양적인' 것이며 
' 

범주적인(class)' 것이다. 반면에 기업복지에서의 기준은

보다 
' 

질적인' 것이며 
' 

신분적인(caste)'인 것이다. 또한 법정복지와 달리 기업복지는 전
된

적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기업은 어떠한 기업복지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복지의 성격과 급여수준은 산업에 따라 그리

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10)

이와 같은 기업복지는 비단 사적 부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기업복지는 사실상 정부부문(고용주로서의 정부)에서 둥장하였다. 영국을 비롯하여 유

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피고용자들 중 가장 먼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은 집단은 바로

공무원들이었다,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 이처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자본

주의사회에서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의 펄수적인 일부분이라는 견

해를 지지하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와 제도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은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 및 소득세의 확대와 함께 발전한 또 하나의 복지형태로는 재정복지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아동에 관련된 세금공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아동에 실시하는

혜택의 중요한 형태이다(P. R. Kairn-Caudle 1973, 250 , Cha p. 5), 영국의 경우에는 1909년

에 소득세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가정에 대해 아동에 관련된 세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1920년에 이르면서는 이를 모든 소득세 납부가정에게로 확대 적용하였다(Richard M.

Titmms 1962, 46). 아동에 대한 세금공제는 가족수당제도보다 40여년 먼저 도입된 제도

10) 산업형태와 기업규모, 부가급여 그리고 저임금간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에 대한 일반화에는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지만, 저임금근로자들이 기업복지의 면에서도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根은 일

반적인 사실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Fratmk Field(ed.) 1973, 24-27, 4W2, 66, Chap. 5; 1Gasten Crorrhietg

et a l. 197S, 82).



l50

이디·. 이러한 세금공· 도는 가족수딩·제A-갑),디- t·P.지출을 췰쎈 더 밀이 필요로 한다.

T봉에 %]벼>1된 세6-[[공제제/L논 5.(소득자o]]게 낌·'은 혜 은 주는 겅향이 있고, 正한 가

수당보디· :El-대한 7 에 의거하여 운엉VI니-0. C. Killcaid 汚75, I l l ). 대체로 1득이 높

y-V) 세펄·도 v기 떼문 세 T공제와 긴-은 이은 고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디욱이

세제싱-의 혜어에는 개인 게 7어지는 것뿐만 이-니리. 기업연骨 대해 주어지는 것도

9)이)%-j 이것/L 이시 고m<A 지.에게 긴접적인 히i택+/ 주게 된디-, 이외- 긴·이 정+t지는

주1%)·[시R.l 어[p) 깃이 아니라 j(소득춤 대한 일종의 소득보징·이라 힐- i 있니-.

사최서비스와 기엄복지 CI-리고 재정복지1<- 선진지·본 의 사회의 복지LIT-조에 있어서

세 기-지 주요 3L싱요)<라 할 수 9)니-.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사최와 복지의 역동적인 관

게를 이해히·리민, 이 A·1] 기·지의 내성.괴. 1:/-리고 이 세 가지가 가지는 판게를 고曾해이·

힌-디-. 녁 지의 시-최커 - 1에 괜·한 티트띠/)(ICichard M. Tit1nuss)의 논의에 내제된 멍제

-7의 하니-는 복지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헌내지.본주의의 경제제도(시장)피. 정치제도(민

-F·주3.]외· 국가)간의 복집·한 AO-게와 2:/-리고 한편에서는 사최게층 또 다른 한펀에서는

J]-/p-리- 의존성에 대 1 사최3'i 인·정간의 복집·한 괸·게.趾 니.타내고 있다는 깃이다. 디트미

스는 사최분최-외- 7'1분촤기- A-가省- 수록 싱·호의昏성도 증가하며, 이것이 
;; 

복지제도의 발

뎔·K 이히i히·는데 매-입 vw히.니-" 고 지적히그1 있디-(Richttrd M. litmuss 1962, 44).

2.2.2 사회주의 사회의 복지의 본질

사최주의 사최의 -lip지를 설명할 떼 중요한 점은 소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t·(기-들은 헉1'M 딩·시 경제5으로 후진국이었니-L 것이디-, 이는 힌실 사최주의 사최가 가

진 사최-'/-조를 이해하는 대 있어서 매 y요한 사실이다. 왜냐하1편 입·스 자신의 이론

은 O. 당시의 신진려인 지.본K'-의 사회o]] 괸·한 깃이있기 떼/(이니-. 자본 의 이후의 사

회에서 니.디-닐- 것이라고 d/-가 {]밍·하었던 분배적 특징 및 기타 이러 징들은 고도

의 시최경제적 빌진- 진제로 한 것이었디·, 그-러니 或스의 이론에 3리. 일이닌. 신제의

사최·주의혁멍은 d-1시아나 중국과 깁·은 전산71사최에서 주로 일어났다w 걸과지으로 사

회주의혁19은 이둘 사최에서 산업헉1-8에의 장애물로 작- - 하게 되있다. 이러한 
i 

후진적

싱-테에서의 시·최주으1'리-는 시..실Prn- 힌실 시.최주의 사최의 복지의 성걱과 빌일을 이해하

는 네 매. 중요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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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맑스의 분석은 
f고타강령비판」에서 보여진다(이대환 편역, 1987,

194-202). 맑스는 고타강령비촨에서 
' 

부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라살레주의자들에

대하여 분배를 생산양식과 무관한것으로 간주하여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분배일반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우선 분배원칙의 문제에 관하여 공산

주의의 낮은 국면인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자의 권리가 그가 제공한 노 동에 따라 비례한

다는 
;

노 동에 따른 분배'라는 부르조아적 권리로서의 펑둥권이 여전히 원리가 된다고

한다. 그 리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으로서의 노 동에 따른 분배의 특징을 자본주의와의 공

통성과 상이성속에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와는 닿리 이 시기에서 모두는 한사람의 노

동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계급적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권은 더 이상

실제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권이란 여전히

부르조아적 한계성을 지닌다. 불평등한 개인적 기여 및 그에 따른 불평등한 생산적 능

력을 하나의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내용상 하나의 불평등인 것이다. 그러므

로 이 모든 결점을 회피하려면 권리가 평등해지는 대신에 불평등해져야 할 것이다. 그

렇지만 이들 결점은 공산주의의 낮은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엾으며 공산주의의 고도의

국면에서야 비로서 욕구에 따른 분배가 그 분배원칙으로 정립된다고 한다. 이 단계에서

고도의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노 동이 생활상 제일의 욕구로 됨으로써 비로서 각자

의 능력에 따라 노 동하고 각자의 욕구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배에 관한 맑스의 분석으로부터 사회주의 복지의 분배문제에 관한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는 분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며, 둘째, 분배의 원

칙에 있어서 노 동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적 요소이고 욕구에 따른 분배는 공산주의적

요소라는 것이다(이상은 1991, 91).

이와 같이 복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견해에는 
4 

각자에게 그의 욕구에 따라'라는 원리

가 가장 중요한 분배원리가 되어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의료나 교육 등

의 사회서비스가 전형 으로 보편 이며 포괄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는 집합적 소비가 사회주의하에서의 분배의 가장 기본>인 모 형인 것이다-11)

11)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맑스는 미래의 사회주의사회가 가질 사회조직(분배의 성격도 포함하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분배의 성격에 관해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맑스의 기본 문헌으로는 (Lewis s. Feuer (ed.) 1969, Chap. 5 참조). 그러나 소비에트 맑스주의자들을

비旻한 많은 멸스주의자들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맑소주의적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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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7의지.들은 사최의 생산骨을 이처럼 펑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A&1산수딘·에 데한

사적 소우.가 페지되고 Al산 및 분배가 공동체적 통제, 에컨대 국가의 통제 아래 여질

경 에만 가능Al- 것이라고 생1긱·히.고 있다. 일단 생산수단의 시-1가 페지도]고 셍산과 분

1뇌가 공동체적 통제에 의해 -t직이지게

� 

된디·면 시장과 가족 그리고 시-R-제산이 소득-

분배하는 기본적인 ·제도가 피는 일은 일이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이후 전체 공동체

의 이익을 위해 
'4위히.는 

<·r가기. 소3괴. 지-윈은 핑동주의적 원리에 따라 힐·딩·하는 지

위를 주]하게 된디누 것이다. 
' < /·조직 모헝'12)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외. 같은 사회주의적

복지의 개52은 4표 2-3%과 갑이 하나의 이넘형 1는 모 헝의 힝테로 제시됨 수 있다.

l 표 2-3>, 사최주의 사최의 복지의 모 헝
l

'

주 요 특 징 l 3't-조적 모 헝

1 . A-3-·.兮족·]] ·1빗. 
-

-삐.‥13d(·f시이 
‥]1- 귀) l 7]·]시

2. 가<·L서 今-'l-·. 
-;-'f- 한 분배(분% ‥Il· M ) l J A

3. ·]
·

. l 서 d·C/%·S·l[1과 다드 젓-p j·L시) ·A l AL뀔A

. 일·-j· <퍼 判 荊피%·<- 인-,· l /국·;·-l

. 6--<.이의 수준 l 음

5,,, ·,f가복 舍· 는 국·;·Id·득 충 l 읍

(i. . 산1사의 활.ry j ;L l 주121

7. 복 i 자 l 4합 구 VI

8. 복 수 자 71 l 높음

[). 서 /, 항 l M 지-&J)

10. 복지에 있이서 ·ll 괸의 힐· l 주·;l-l

/

·지.료 : (hhm]esh Misllrtl 지-위, 남친·&] 옮길 1296, 209)

U[L 2-2%외- 권·이 시.본주의 사회에서 니-나나는 두 가지 주요 복지개님파 이를 비교해

ILl친 구조$] 모-헝의 특징을 질· 열· 수 있다. 잔미적 모'헝(순수한 형톄로서의 시장에 의

團 團 團 團

團

.

團

團 唱 w arn

w 團 

團 團 團 團

원리는 -SA.에 P기한 분배윈리이미, f}'tyl써 소비에 근기하이 모 9최.된 분배毛리이다.

12) 사최헹정에서 사A 피고. 있는. 시최정첵의 기본적인 모힝에는 잔어적(보 7의려), 제V직(지‥H-7의

적 . 사회%vI 주의지) 모힝 
c/조적 모헝 . -計 수 있디, 여기서 7조직 모 심이란, 자본주의체게에 <l·

71 CJ리/,/. 사최주의에 의한 지.본주의의 곱·카적인 내체에 관한 VI스7의려 븟석에 
·근거를 둔 복지관

이니.. /조키 모헝에서는 꽈지의 제도촤를 중심키인 사최가치로 가징히·지만, 복지의 제도촤는 자본주

의의 한게내에서는 이루이짇 5· 似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이넘헝적으i 말하)$ 
' 

겨'자에게 U-가 가

진 석-/에 따리.m리.는 깃처7] - 31.에 기반한 y메모힝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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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배>과 구조적 모형(순수한 형태로서의 욕구에 근거한 분배)의 혼합형인 제도적 모

형과 곤조적 모형간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후자는 욕구에 따른 분배를 가

장 중요한 사회 가치로 간주하는 반면 전자의 분배원리는 대체로 보다 실용적이라는

점이다. 제도적 모형에서 복지국가는 하나의 유용한 사회제도로서, 다양한 목적에 봉사

하며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발전유형을 가진 사회제도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구조적 모

형에서 사최서비스는 유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표현한 것으

로 나타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기제가 된다.

구조적 모형에서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는 국가의 후원 아래 최저수준의 문명화된 삼

을 누릴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능한 최대한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복지개념에 내재된 사회적 이

데올로기에서는 평등에 근거한 욕구충족을 생산과 분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관대한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

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이들 국가에서의 복

지현실은 구조적 모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상과 현실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섣명되어질 수 있다. 선전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가 발전되

는 경우라 하더라도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의 종말과 사회주의의 고도의 발전, 측 공산주

의 사회의 실헌사이에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인 초기사

회주의 단계에서는 사회서비스 또는 욕구에 근거한 분배원리가 점차 성장하더라도 여

전허 분배는 근로와 연결되어 았을 수밖에 없다(Lewis s. Feuer (ed.) 1969, Cha p. 5 참조

>.13) 즉, 단게의 개념 혹은 과도기적 사회에 관한 개념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필수적

인 일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 사회적으로 후진적인 상태에서 나타난 사회주의

의 경우 이상과 현실간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고, 과도기적 단계도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1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이행기의 개념은 많은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 개·념 이다. 이에 관해서는 (E, Mandel 1974, Chap, 15, 17; Paul M, Sweezy an d

Charles Bette1heim 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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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t3. l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3.1.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제

님-한의 사최복지제도는 보/,i 제34조에서 A-t-H 국VI이 인간다운 생활合 骨 구1리를

징하고 있다, 이에 띠·라 햄·가의 사최보징· 및 사최복지증진에 관한 L<럭을 실헹하기 위

<'<l· 시-회게빗징치의 일 으로 시-최);L 
']제王, 
시.최]/1, 시회복지서비스를 운영히·At 있q.

시.%1보- 1제도는1 
-)·(기· W 공공V)·제가 일정 국민을 사전에 가입시커 질)·s, 노 링, 사%-,

실R'] 및 <.l·R]재해 -秒의 사고벌'싱으로 인 
'l- 
섕]훤·능릭싱4 및 소득감소를 보싱-해 주는

제도이디.. 이 제V는 인금보힘, 의로L보험, 산71재'해보험, 고- . . j;L험 능으로 구분되1*1 주

旦 )
{J-회11 j기·R]자 및 고벙-주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최보헙은 자조의 원

칙- - l )]-탕으로 히·이 4힙·적 펴임원 에 Z긱-하jl 있다(이헤격 1993, 6fi).

사최-%1.조는 조세를· 재우A으로 하rp], 사최보헙과는 달리 국가가 느·동불y지. 및 셍省·빈

곤지.에게 최저한도의 AI촬을 힘· 59리를 보징-해 주는 일兮의 구1/11도로서 -M卷·보호사

업, s]A-tJl<시-Ri, 재해보호시·R] 등이 3)디-, 그러나 사회부조L 헹정비정-이 상대적으로

A-(고, ))l-;< 게寺의 노 동의斗을 저하시키고, ) h븐계층의 낙인友파 떼문에 오히려 사최통

힙·A 저해할 d S)다는 익17·l-0- 4'는다. 이러한 시적부조는 
-

·

'

f가착임의 원칙에 따라 실

시되고 있다(남2%·Ii진 · 조 춘리 공·저 1995, 18 ).

사최-l<l-지서비스는 호]대인의 상호관개 및 역힐-에 한 A구릍 충족시키리는 시-최적

고 안(social ilIVeuUol니이디-. 이를 통하여 가족셍활을 보호하거나 최복캐 하고, 개인이 그

의 외적 . 내적 문제롤·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잡발달을 A루고. 징보제공

괴.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이 사최자원에 십<3·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다(A- J. Kahtl 汚7i, 16-24). A-리니-라의 깅우 l%)l최·된 필요가 있는 어1빈 싱· /의 고통속에

있거니- 게인적 기등과 R-싱'에 문제 )· 있는 가족V>. 개인에게 71조를 제공하> 능 시-

후직 성격에 초접{ IL고 있다(상인71 l%o, 6). t·l·가의 fL호暑 핀요로 하는 사람의 제

쉰시설로서 노 인, 징·애자, 아%-, 부랑인, 불우어성보호사업 등이 있는내 사최부조외- I J

친-기.지로 국가의 첵모]히.에 사최복지시선을 운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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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3-1>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i 남 한 l 북 한

l 1 교 직毛연금, 군인연금, ( 1 단기보조금

..%, l.... 1렬픔...., 12潁, !
l l 자활보호 l l

1필私, l l
의료보장 1 의且보호 1 1종, 2종 의료보호, l l

渚聞췄, 
.... ....

"

무剋'"
(*洲 1탓:肩삼· 1柒 ]
)븍합 칠 訓것'猛 

'

, 1副 /*·**‥
l 1 재가서비스 l i

자료 (오정수 1993, 158) 
'

312 사회복지제도의 재정 및 재원조닫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조달은 전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와 사용자 혹은 수혜

대상자의 갹출금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 대신 조세로만 재정지

출을 충당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양자를 혼합한 형태가 지배적

이다(한국개발연구원 1988, 79 ).

대체적으로 사회보험의 재원은 산업재해, 질벙, 노 령, 장애 및 사망 등의 위험을 사회

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수혜대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반면에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사회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빈곤층 및 국가보호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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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히-는 사 l'들을 대상으로 히·미, 국가에산에서 충당 1다.

님녀'l·은 사최보기위주로 사최복지 도가 운잉되11 있으므로 사최보험기-입자의 보헙료

외- 고용주의 기이금을 주요 제원으로 하고 있으미 일부는 국가예산의 지원을 반]1 있

다. l;0-먼에 시-최平조는 <1기-의 책임히·에 이후어지고 있어서 국·기.에신·에 진적 7로 의존

하지만 시-최복저서비/< 제공 및 시설各영은 기엄 및 일부 민긴·단체의 차원o]}서 이루어

지고 있디·. /T-리31 사최보힘 적으자에 대한 2이지급은 소득자산애 데한 사진조사

(1neans teso가 省요치 않으니· 사최부조 대상자의 겅우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1득기준

이 섭정되어 있다.

3.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3.2.1 사회복지제도의 운엉체게

북한의 사최-%F지제도는 곤로자의 소독분배과정괴- 관 l되어 있으므로 우선 ·프한의 소

3분배과·정을 산피)1는 깃이 중오하디.. 북한의 소득분배방식에는 크 게 두 가지가 있는

데, 칫찌i, AI산물분배의 기본힝태로서 노 동에 의한 분배방식과. 骨끼], 추가적인 d Pd 및

사최적 헤1)]에 의한 분배빙-식이다.

칫y]1, <L동에 의한 분배빙'삭은 근로자들이 사최에 기여한 노동을 기준으로 하어 )%산

물율 분배하는 l·%-시이다. 7로 입금의 형태로 실 ·1되는 이 방식에 대히.여 북한은 다-W

파 긷'이 섣밍하고 있다. 
" 로동에 의한 분배는 공%분이·에서는 셍활비 骨금제, 셍香비

지骨형태, 且동정링페 근거하어 且 동자, 사무원들에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셍활비로 지

분하-;즐 l-A'부]으로 실시피며 A-업거동 겅리부문에서는 분조곤1-리제, 직·업반 우데제를 적

- 

- 하어 헙동y신-원돌에 로 릭일에 따리- 분배하는 빙'빕으로 실시되고 있r-'l-"(u'경제사

젼J」 1985, 513).

이와 긷·이 분배된 임z-은 에비 및 강-제저축 외에 의 · 식 · 둥 최소한의 기본Z생촬

合 - S-지히-는 뎨Ji!-분이 시·- - 되]A 있디-, 이는 <'·r%의 경제계커히·에 개인소비를 위힌 생)

핀·필수폼도 일정 량을 배급에 의해 공骨히-고 있기 문에 소비품에 대한 선텍의 여지가

l 1로 없기 떼 이다. 즉 국가가 의 · 식 · 주 및 기타 가정용 인료 둥 개인의 기본 싱]활

찔수품의 섕]산, - h-昏 및 분 과정에 개3]하여 주IS의 경제)i활 전반을 통제하는 헝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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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국가의 수매가격과 주민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차액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14)

이는 북한의 노 동자 빛 사무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명확해질 것이다, 북한의 노 동자 및 사무윈의 임금수준은 대략 북한

화 70-100원인데 {표 3-2%의 계충별 가계지출구성비를 보면 8급노동자 및 사무원의 경

우 각각 47.2%, 39.5%가 소비품의 공급부족 및 사회적 통제로 인한 소비억제와 당국의

강제적인 조치로 인한 예비 및 저축의 비율이다. 그리고 나머지 52.8%, 60.5% 중 의 .

식 · 주 등에 40.3%, 46.7%를 지출하고 그 외에 12,5%, 13.3%가 교육, 문화, 위생비 및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표 3-2% 낱북한 가계지출의 구성비율
(단위 : %)

l 남한(1992) l 북한(1982)

冀.... : l 
2

: l 
1

: ( 
2

:

君' 
1 終 l :l l. ,3 l A L

'

習....,, l 
'" 

l 
'" 

l 
8" 

l 
'O·1

교통 · 통신 l 3-5 l - ! - l -

기타 소비지출 l 7·7 l - l - l -
비소비지출(공과금) l 4·5 l 1.o l 1.0 l 1.O
저축 및 현금잔 l 38.3 l 39.9 l 47.2 l 39.5
기타지츨 l IE6 l - l - l -

주 : l. 북한의 임금수준은 1982년 이후 변동이 없다가 1992년 임금인상 조치를 발표하였지만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로 미루어 볼 때 설행 가능성은 미지수임. 따라서 임금인상이 반

14) 식량의 경우 국가가 양정기관을 통하여 협동농장으로부터 양곡을 수매가격(Ikg 60전)으로 사서 도매

가격으로 양곡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매우 싼 가격인 공급가격(Ikg 8전)으로 공

급하고 양곡도매가격과 공급가격 사이의 편차액을 양정기관에 보상해 주는 국가예산지출의 한 형태

로서, 이를 국가식량가격 편차액 보상금이라 한다(r경제사전, 1985, 鉅베. 수매가격은 1992년에 Ikg담

82전으로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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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되지 Y은 II i-爲·로 3L성되이 있음.

2. 비소비지舍은 h·]·한의 겅1- %)+·l), 시.호1보징·yil·깁·, 이지·, 기디. 비초비지舍로 구성시이

있'it, A/·한-C. 공과7/-F 且 지출되고 있음.

3. 지舍'힝·A.-F %-j-한중십으보 되어 있시만 사이가 있는 깃은 ( )인·에 표시되었음.

지-%·l. ; (통가1칭 ty()2; A>잉-i-<· l 8O
,
]2-13)

이에 비해 났한의 전도시 노동자 가구의 기·게지출-A 보면 저축 및 현픔잔고(38,3%)를

· 외한 니.미지가 소비지출, 비소비지출파 기다 지출에 충닝·되는데 그 중 의 · 식 · 주에

데한 지출< ]8%애 분과하다. 그 려'에 소비지출에 데한 선택이 디·잉:管 뿐만 아니라 북

한보다 /13t육 W 보건의료 둥에 더 넘'은 - %/분이 지출되고 있디·. 이와 같이 북한은 깅·제

기축 및 의 . 식 · -i에 85W 이싱·을 지·풀히·고 11- 외의 지춥비중이 적으므로 1·r가에서 잡

단적으.d'L 마린해 주는 시-최복지의 t이에 의존'恒- 수 밖에 飢다.

->초 
, 이외- 긴·이 717/난-e-<!-는 기본적 소비셍활외에 핵'민돌의 )g촬향상을 도모하기

기- 이 R·]기 1[11문에 규·가리인 1·f가 및 시.최적 헤텍에 의한 분배1-M'식이 국기-제도로 정착

시이 있다. 추기.%f].l 국가 . 사최적인 
-&
]1덱各 무료교-A-, 무상의료, 국가보상에 따른 식량

및 연%l.-AL규, A-·/fA기-제, 
-:1
<-가부담에 의한 이린이 보A-교잉·, 사최보헙 및 시-최복지, 51

리01 주ta}%if 능이 포'y]·된다. -l+한에서는 이暑 
"시-회에 
대한 로력적 기여에 크게 의존

Al-이 임이 J /-싱-Fl< -耳은 헤 인 조d 으로 인111骨의 수A를 兮족시키는 녁A"로

LM하고 있다(r깅제시-진. 1385, 208).

식. 
'l-의 
시.최복지·l< ),·동지., 시·무오1-趾이 노 동농럭을 館었기니- 사rg·하였을 겅우 본인

7는 Ct 기.족의 생릴을 국가적 부딤-으로 보징·하는 제도로 7-졍ti 헌급 및 1물에

한 I-M-Al5) 의且싱- 닝-조, 
'

f기-사최보장시설(영 군인보양소, 잉1로우1, 잉TAA%)에 의한 방

조 의 헝 데로 실시린다.[6) 사회%L· 에 의한 2R· 언급 및 보조급은 1946닌에 x])정%l 사

최보71111에 근기히·이 인종의 사로1보혐힝네로 보징·되있는데, 1951넌 
「
국기-사최보장에

+1하이.리-는 A'竝도의 5Y-정에 띠-라 국가·시·최보징·제도에 의혜 지-gv]고 었다.

團 團 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T 關 르 團 삠 조

15) 남한에시는 Il]죄%위의 
「l%·조(相'F)]), -V l)]似·-S-이로 사- - 되고 있으니·, 본 논몬에서는 ->,!-한01>서 통

되는.- - 이로 O.대i표 A·기로 
'한니-,

16) 힌-15J.에 의한 방조오1 
-

'

h·t지. /%)활21조감, 잉에군인 y 31에전상자 셍1쵤·뵤장d, 넌로연-;/f, 로동-

실 )->,r, -7기A<{금, 동의 J%환];l,싱·금 지·bP이고 헌울에 의 
'l· %M·조는 의족, 의수 7의 교정기구 -

이 3f함된디.. 의IL싱- Io·조는 무싱치료가 01-되고w 사최M징'시설 방조는 엉에군인보양소, 임:로원 V

7영과 :iId된 비용음 
-31·기.에산에서 보징·히.고 있니(['깅제사 :Il fr8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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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宅 사회보험은 국가가 노 동자, 사무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노 동재해,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노 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경비는 국가의 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자기소득의 I%를 납

부하는 사회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제도는 국가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

한 비용을 부담하고 전.주민이 무상으로 치且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무상치료제와 의

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며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적 측면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표 3-3% 남북한 중앙정부 예산의 기능별 분류 비교(1965-1990>

(단위 : %)

주 : 1) 북한의 기능별 분류는 북한의 발표치임-

2) 북한의 사회문화비는 교육비. 보건의료비, 체육비, 사회보장비, 학술연구비,

사회보험비, 탁아소경비 등이 포함됨,

3) 남한의 사회복지비는 사회보장, 주택, 보건의료비 등의 합계임.

자료 : 북한; (국토통일원 1986, 156-157; 황의각 1992 , 175)

남한; (한국개발연구원 1991a< 한국개발연구원 1391b)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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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회복지제도의 재정 및 제원조달

북한은 각종 사최복지관련 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국가예산에서 충

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애산지출 중 인민경제비만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생

산적 부문의 지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비하어 사최문화시책비, 국방비, 국기.관리비는

비셍산적인 지출로서 물질적 부나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소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최복지귀곡1 제도를 운잉하는데 소요되r 비용은 섕]산부문에서 칭·출된 국민소

득으로 T-지할 수 디-애 없다고 보고 섕1산부문의 양적인 증대를 통하여 비섕]신·적 지출

의 %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디·. 북한의 겅우 汚70넌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높은 경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로 근로자의 복지중진에 지출되는 2이 중가하였다, 그

러나 19SO년대에는 경제성징-속도가 둔촤되먼서 <표 3-%파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시.최문최-비에 충당피는 몫이 둔화되었다.

Of 3-4% -봐谷의 시최문최.시첵비 및 중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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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3년은 예산기준이고 그 외는 결산기준임-

자료 : (국토통일원 1986; 통일원 1992; 북한연구소 1983)

북한은 1978년 사회주의 노 동법의 제정으로 근로자의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규정

.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실행근거룰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비의 지

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였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사회문화시책비의 증가율을 보면

<표 3-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67년부터 1977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약 17%의 증가

율에 비하면 오히려 10%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노 동법 규정은 주민들

의 불만을 무마하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침체로 인하여 규정대

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고 았다.

북한은 격제성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사회복지비에 충당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민복지향상 시책,이라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17)을 통하여 
" 

전체 노 동

자 . 기술자 ·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대폭 높이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국가적 혜택을 주

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1992년의 사회문화시책비를 다소 상향조정하

였다w 그러나 븍한의 경우 사회문화시책비의 월毛은 경제성장의 증대이므로 경제성장

U ) 북한은 1992년 3월부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毛들의 생활비와 사회보장

자 들의 사회보장연금, 학생들의 장학금을 높이며 협동농장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국가적 시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생활비 43.4%, 사회보장연금 50,7%, 장학금 33%를 인상하고 북한주 의 동요

및 체제이탈 방지 賀 근로 자들의 생산의욕 자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박 진 
· 이유수 199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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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4%l-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g환비 및 국가사최적인 헤 이 늘어날 수 없을 깃으

로 J;L인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최복지는 일반적으로 구소련의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적

용히.었다.) 0 5L소 )에서는 사최복지제도를 기업의 11힘료에 의해 제원이 미곡1시는 사

회보헙과 5 1가예산에 의혜 제윈이 미-71돠는 국기-사최복지로 니->·고 있다, 구소련의 사

최);L험f 기업피- <·f가가 [J- 재뮌을 부님-히·i- 수헤자의 기어가 없다는 점에서 사최부조

적인 셩걱이 깅-하다. 반;V)에 국·기·사최복지는 사최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셍 및 의료, f

빙·군인기·족에 대한 웃11, 기티· 의무교육의 실시 V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최부조

의 션- 는 소득수·c 이히- 등의 수헤자격 요긴이 제한되어 있으나 자산조사가 없다는

J i징.뜩 지니A 있디·(이싱 / 1991, 102-1 18 추1-조).

북한도 1녹뵤징-의 경우 c/-d 련파 마친-기·지로 /·(가의 제정지출계 의존하는 젼항이

크]Jw - ii-C 시.최J/' ]의 경-Y- V 동자가 기여하는 부보이 있기는 하나 그 액수는 크지 않

다- l%]{-면에 기업기. 
-[-·f가기- 부님-히.는 부분이 휠씬 닐'기 7에 시.최부조적인 성격合 띠

7. 있다고 볼 수 있디·. /T-리01 의료보징·의 겅우 헝리적으로는 국가가 보긴의료의 모든

u l- - S- -hI-담하1'.<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일부 본인 J/담제기.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19)

[3.3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3.3.1 납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원리

남Ii;-한의 사최복지제도는 사최겅제체제의 목표외- 큰데촤 추진방법 따라 상이하게

벌‥l되어 値·다, 낚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겅제체제의 우1리로 쳬덱함으로써 국가가

조)·어적 복지룰 님-당하면서 71차적으로 사회복지를 제도촤하는 방린·으로 사회복지제도

를 밥전시켜 니·길·디·. 띠-라서 한C·l-사회의 사최복지제도는 사최보험을 기본틀로 하여 사

회빚-조외. 사최복지서니스를 포함하논 힝데로 헝성되fl다,20)
團 團 團 J 團

團

고

IR) 시.회주의1·:-기.의 서회·1<l.지에 %)]/해서는 (Io)III l]ixou illI d Dilvid MI1CilI'OV c ds. 1992) 침·&w,

l(j ) 1[한2 무상치1%1.r제┯�. 신시'인·에>1':w 불구하고 
-P-로자 기본입R의 l%를 사최보징'비라는 띵A-으료

징수히.고 있는 V]정이머, 노동자 및 사무71의 부양가족 중 무러자는 약값을 부담 야 히.고, 이송시니.

님·님-<l(익 이외의 T 1치료시는 x)%t비룰 야 하는 것t2 되이 있디·(분옥륜 1393, 57).

20) 한1·:·의 사최확지제]L에 과·한 기-t< 법횔은 ]%39 1 1월에 제정된 
「

사최보장에 관한 빕-趾,괴. 1970넌

에 제정y] 후 1992<l 12월 전문 정핀 
「

사최복지시.임1%,을 들 수 있다(씹제처 펀 l- 1먹0 , 제38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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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어서 1950년대는 참혹한 전쟁의 결과로 사최간접자본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황에서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해 민생을 해결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권

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경제서장에 의한 빈곤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으

나,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있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빈부의

격차, 상대적 빈곤감, 계층의 형성으로 인한 소득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역시 국가재원에 최소한도의 부담만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4 

복지

국가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기는 하였으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의한 빈곤의 해

결곽 국먼의 수요를 위한흐곱투자의 확대에 의한다는 방향이었다.
·]상%l)%-1 살z] 볼 tIll,倫011 Wh)d 복·P]A dAd 방>을 g받)%는 ·]M은 · T

]

제성장에 의한 빈곤의 해결 및 공공투자의 확대'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책

임을 J) 완전고용이 가능한 수준의 국민 총수요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한 경제의 관리와,

借 사기업애서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공급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수정자

유주의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이님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수정자유주의 내지 자유

주의적 복지국가의 복지제도의 이념형은 길버트(N. Gilbert 나

� 

스펙트(H, Spect)에 의해

<1) 할당, 借 급여, 卷 재정, 卽 전달체계의 4가지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N. Gibert an d H. Spect 1974 참조).
.

+
'

. .

첫째, 급여대상의 제한성을 들 수 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시장실패의 현상에 대해 사회복지제도 등의 정책으로

부분적 보완을 실시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저소득충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자격관리에 의하여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최소 정부로서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

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강조한다. 둘째, 급부수준에 있어서의 최소한성을 들 수 있다. 최

저생계비 수준 정도의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부조에 있어서도 엄격한 자산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복지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감조한다. 셋째, 재정에 있어서

의 높은 본인 부담을 들 수 있다. 수혜자의 기여율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복지제도

는 사회보험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의 재정규모는 가능한 한 규모롤 축소하려

회복지 참조). 이 두 법률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사업으로

구축되어 었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 1992, 3). 한편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 1994, 2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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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체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히.로서 소3적이다. 벳찌). 진날체개에

있이서의 분립성읍 들 수 있디·, l 1긴-부 의 사회J',L 1 운잉체게에 대한 참어가 분립적이

고 디-%커이며, 직업-Ai-지 수준이 비교직 높은 yj이다, 정책켜 의시.징정 잉·식은 이익집

단의 다 3성을 >.제로 한다,
,

이렇.v 남한의 사최복지제도의 기본원리로 작- -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복지5[가는 위

의 4 징 이외에도 지-A 주의적 Ic 骨윤리를 깅·조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차벌적 수혜를

t畜비-팅- 
- 旦 하고 있다. 그렇기 떼문에 1득 제분매 기%-이 미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

- 미, 시-최졍책은 깅 정첵에 대한 보왼·적 싱저을 깆·는다. 이에 해딩·하는 국가로서는

미국, 일본, 잉 ·:·, 캐니-다, 호주 y이다.21)

3.3.2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님'한의 시-최복지a]]도는 기본기으로 산업화와 VI 촤의 산물이었다. 헤방 리후 -A한

c]1 시-최7의체 가 수 ]되었딘 9과는 딜·리 님)한에는 자본주의 시장겅 체제가 수립되

었고, 이 킨제제제C 71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의헤 과리피있다. 납한에서의 사회복지제

3/.는 녁 헌-LL다· 침)$l 늦게 CI리A 선] IT의체 로J (터 d편주의체제로 서서히 빌진히v)

되있다. O- 이유는 시징-경제외- 고{위 의의 결합-, 죽 시장권위주의적 정쳐겅 체 가 질

대7B/ J심 >L터의 V/출을 Id}미로 반-%F지작 성장 
· 

!릭·을 추구'弦기 때문이디.(R]헉1세 ]992

23-64).

1960닌대 이후부티 국가주도의 겅제성장 조1릭·을 필치-F 남한은 고도의 깅제 장을

이 A-하었다. 이처럽 깅제성장과 1995닌 「고용보%,의 실시로 시.최)1장의 기본적인 골

걱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81한의 시.회복지정책은 아직도 싱-당부분에

긴 처 후진성온 빗이니.지 못하고 있으끼, 7-1내- - -파 1직 완성도에 있어서도 아키 조

촤를 이E-지 2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굔본 원인은 분딘·으로 인한 
{ 

사최주의의 위협5 혹-은 6'<비부7]·에 따론 사최복

지비의 제익<' 동에 의한 구조적 한계싱에 기인한디·고 볼 수 있디.o-l[. Gunther Hockerts

198 1
,
331 ). 님-북한의 군비 f7. 막데한 /사녀 3 ,Lh:-]-을 초래하게 히.였고, 이는 사최낙

w w a

71) 에<A%-/더5(Espilla-Alldeaou)의 지·各주의적 -b[지학·기·+'< 미쉬리.(lhm]CSh Mishra)의 /이적 복지21·기.
모힝과 昏사하다고 휠- 수 있다. 미쉬라의 l-이적 복지-:·l'가 모헝에 관해서는 [Ramcsh MI이)ra 1964) 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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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억제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경

험은 남한에서 시설복지사업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

로 더욱 첨예화된 남북한 대결구도는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초래하게 하였다32)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돌려질 수 있는 재원을 억제함으로써 남북한 공히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 수 餓었다. 또한 해방 전후 이미 상당수준의 진보적 사회복지제도를 요구하던

정치세력이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붕괴되면서 남한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이 지체된 부정

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표 3-5% 중앙정부 세출 총액 대비 기능별 예산

(단위 : 백만원, %)

주 [ 사회개발비 -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회보장*체육 및 문화

자료 : (경제기획원, 1995)

이와 같은 제약속에서 출발한 남한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22 ) 1986년을 기준으로 남한 중앙정부 예산의 지출 중 방위비 지출은 29.2%, 사회복지비는 8.7%이며,

1991년의 경우에도 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World Bank에 의해 남한과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

로 분류되는 
t

중상위 소득국가군% 평균 방위비 지출율은 10.3%이고 사회복지비 지출율은 22,4% 이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명 1993, 46-62;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사회와복지연구회 1992,

355-364)참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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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쌔, 남 :1리 시셔복지수준은 상당부분 7)굔 을 나타내V 있2 , 제

체의 부직·용을 수습하2J 보왼·하는 소3적 성격을 YV'이 띠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닌간

실시되이 y/ %징'위주 경제 
'1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결과 5'f가정책의 - f위는 자연히

경제정첵에 두이졌J(,23) 사회복지제/i·1는 깅제정책에 에속되어 그省旻한 외관에도 불구

하고 L't 내실에 있어서 매우 L추]약힘-을 보이고 있디·. ·

표 3-5>에 니-타니-는 비-외- 긷'이 깅 개밥비는 1994넌 헌제 시·회개닐·비의 2.5베에 딜·

히·고 있으미, 사최개발비는 1991년을 기7:1으로 감소추세에 있읍을 볼 수 있디.. 비록 정

느'-의 겅지성 산이 콘 비중을 차지하CE 있다고 하나 4표 i-6%에서와 긷이 스 웨덴이

<잉'징-VL예산의 되%骨 7]51 R)고, 자유주의 v·t통이 깅-한 미국에서도 30%선에 다다르

LI-'/.있음을 볼 때, 남 
')·의 
사회복지에 대한 에산지출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깃이다. 재정

지奇 지수 분시에 따j&113 한-)'·f'의 사최경제시 여긴애 비추어 사최복지에 대한 지출은

적어도 힌. 수준의 3베 이상 높이-야 한다는 지리이 제기피고 있다(안빙엉 1994 챰조),

2.C 3-6% 주요 신진1·<의 사최보장비 비111

(단위 : %)
" 

' ' ' ' ' '

" 團 ' 國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國

' ' ' ' 團 團 '

- - - - - -

- - -

t·: 가 l 시.최보장 산/중앙정부애산 l 사최뵤장지魯/GDl·
圓 - -

한 국 l IO,52(3M) l 3,7<·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F--.-.-...---------

'

주 : ( )는 인도를 니·디·넴.
·지·료 : (JI(y복지부 1937, 83)

團

2:1) 제3공촤국 骨)/}과 함께 비‥징희 정(/l·은 제1, 2·공촤-:·i의 깅 71체를 <1복하고 징5!1의 정통성-

히기 위헤 통치이7]Y로 
' 

김제성깅-제인주의'를 채1피하있다, 또한 당·시의 빈곤싱- 는 밀-은 사람-計에

y지이님%J3 毛제셩징' 제71<·의-計 di.g-히·V록 히.게 피있]1, 1960년데의 if<한 질제섬징·설적·.

이리한 통지이7>合 더욱 깅'최.시리 주있나(·길7>천 l%3,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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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복 · 나 · 하· ·lt 주 ·]다:['-..
-

rn

-

'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과거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처럼 격렬한 노

조운동이나 정치세력화퇸 집단간의 합의 동을 배경으로 하여 노조나 대중들의 강렬한
5

상승적 욕구를 바탕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국가와 집권자의 상황인식
<

을 바탕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정부의 입장과 편의가 많이 담겨있고
v

.

모형이 계급타협을24)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인 노 동운동과 정부의 경

제성장 이데올로기로 인해 노 사간의 균등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겪은 남한에서는 반공이념을 국시로 내세운 역대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

에 밀려 노 동운동은 모두 
' 

불순분자'로 믈릴 수밖에 없었다, 서구 선진국들의 높은 복

지수준을 보면 그 뒷면에는 모두 조직적이고 통합적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노조와 진

보정당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기하

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 동조합과 전보정당의 출현이 요구되기도 한다.

,,.
-%째,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높은 비율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국가는 재정

6‥. , ..8 . . .

을 A
"

'

나마 가 旦且

에 있어서도 국가의 자본부담율이 50%를 넘지 못하며 그 대상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되

어 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엽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비공식부문 노 동자 등 가장 복

지혜택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최초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된 소득권

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일찍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분배의 역진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상과 같은/ 한 사 복 正 문 을 볼 , 남한 사 복 王 見

식주의적이2 국가毛의주의적이며, 잔여적 
. 시장의존적 . 자본편향적이라고 볼 수 9)다.

이러한 원인은 남한사회내에 노 동자나 빈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 

이념정

당A의 부재, 정권담당자의 소극적 복지관, 그리고 조세제도 및 세출구조의 문제점에서
t

.

야 었다 볼 * 있다/w
26 ) 게급타협은 노자관계에서 구체화된다, 전후 서유럽 국가들은 계금타협을 가능케 한 일련의 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노자관계를 더욱 세련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게급타협은 노동계급의 조직력

신장과 정치적 구심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호근 
· 역영조 · 장훈 1994,

.

1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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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3.4.1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원리

북한은 해방 이후 소런의 사최복지모헝을 근간으로 하는 사최주의 사회복지제도률

LL입하였다. 이는 북한 사최복지의 기초를 공한 
「20개조 정강,25)에 잗 니-타나 있다.

냅F조{'l 3·1시인1진위원최'36)는 딩·시 북한의 사최주의 힉녕의 이7]%에서 도출된 
4 

민주주

의 힉1-6론'에 H]기'하어 19466 3윙 향수 북힌·에 수7]]틸 정진이 수 骨 과71을 
「20개조

정강,이리.는 제북으로 曾표하었다. 여기에는 주J%신·업의 <7유%. 토지개헉 등과 힘-께

최저 Jdd, 사최보험제, 의]]!-교육제 실시 -牙 사최복지에 관한 정깅·이 $힘·되이 있다.

-L(·한은 이 정징-을 빌-진시키 사최주의 헉명 y행의 에비조치. 즉 무상몰수 . 무상분1끼의

313개여, 주요산업의 1·'f7-촤, 여성에게 동일한 H]5구과 사최적 권리를 Y-여한 납너핑동

조치,27) t I-리고 VIR·주의 노 동1&1의 제정 동 
' 

민주주의 헉명론'에 입긱-힌·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된다.

북한은 힌);l]에서 
"

조 신1 1주7의 
.1민-y촤국은 인민·들의 물짚(화섕]촬을 憎임飢이 V

이는 깃-K 자기측1·x-의 최고 J[·)칙으로 심·-C디."2H>고 3-IL징하고 있다. 이에 따르)/l 북한사

회-는 시-최J>F지의 신헌各 존제이-R-AL 히·는 시·회체제리·31 힐· %· 있으머, 띠.리-서 시최복지

는 북한사최에서 인骨의 제 이노1리 기능읍 하고 있다(박순성 1994, Il ).

.
. 사회주의체제의 //1리에 의해 57·정되는 북한의 사최꽉지 도는 흔히 자본주의 사최에

T 

m m

u

25 ) 
' 

사조선 7]시인1;0위3<,!회'의 20개조 정김·은 1046<]{ 3권 23인 빌·표되있는네, 이는 1246년, 3윌 16인에

빌'Al:A'l 
' 

님'&1'l 내)'l·I%Il핵·대]f VIA·의%·l'의 정>J'에 엉힝·-8- 난·은 것F% jt<인디.. 빌·론 Ipl주의원의 정

各 !Q45V{ 2월애 발%편 
' 

민 7의 l<진신'의 정첵강령과 간은 昔에 ts·표된 1[조쏘1 임시인민위윈

의 
'

니게조 닝'1112미.입'의 엉향울 a%0았合 깃임f%- 6%게 집작·한 H% 있디·B]언tA l%3, 78-7 ),

26) 뷰한·요. It)46<Irn 2권 8일부너 
' -&l·조{] 2-)시인1/1위%:1최'가 모든 분이·에시 징부직 기%을 %·헹兎으니.

1946Id 1 1윈 3일 리·급 인먼위윈회 3(성 . 위谷 총>:1기暑 단8으로 시'M)하고, 1947VI 2% 22일 사실

싱·의 부인 임시린· 수셕어가 삭제된 
' 

복조선 민t/)위원회'룰 5L싱히.고w 이 기3%가 북한을 통치하딘

중 
'현<t]이 
제징되이 1048닌 [)월 q l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포(포하었다(니-창회 1995,
][]8).

27) 녁. 1에서 헤밍· 키부에 빌이진 토지개힉, 남너직%조지, 
/

w요산업의 국유화 과정 및 O 내용에 괸·해
)%-){:- 대주피 198(A 빅힌선 1蹇)) 71-조.

26) J,선.민주주의인민%(회.국사회<의 l)l(1002년. 4월 9인 최고.인 1최의 9 3차회의에시 체백), 제25

조(식:한언31.소 1924, 1074); 권-·은 조빤01]서 
"

낵·가는 2-:--F 견-로斗들에게 리고 입고 쓰고 싣- 수 있는 p,

깃· 1건.뜩 마련하이 준다"고 
-5
:·기·의 3)민에 대-'l· 의무를 11다 깅·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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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는 사회보험 · 사회부조 ·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를 넘어서는

광의의 사회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

보험과 그 형식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사회보험과 함께 국가사회보장이 존재한다.29) 사

회보험의 경우 재원은 노 동자 · 사무원(피보험자) 및 고 용주(국가, 사최단체, 소비조합,

기업소, 사무소 및 개인)에 의하여 조달되머, 국가사회보장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된다. 국가사회보장은 내용에 있어 남한의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유사하나, 국가가 대상개인의 생활을 완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서 차이
V

p

/
'

3.4.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며 생산수단의 국가독점

을 통해 
'보장의 전체성'과 

' 보장의 전면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 ·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

복지는 그 수준곽 내용과는 별도로 전 사회영역을 포팔하는 광毛위한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제도는 상대적으로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제도보다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

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켤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그 제도적 미비점 보

다는 오히려 제도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의 야기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일면 그 타당성올 띠고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이념형을

곧바로 현살의 사회복지제도와 대비시킴으로써 마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만이 그 문

제점의 전부로 인식되는 오류을 범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이상은

29) 「사회보험법,(1946. 12, 19.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 및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8. 30.

내각 결정 제322호) 참조, (정경모 . 최달곤 편 1990, 제14편 보건 · 사회, 557-558 & 630-654).

30) 남한의 경우에도 헌법에 사회보장 및 사회복저 영역에서의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명문화되

어 있으나, 남한사회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냠한의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잔여적 성격을 띠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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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선이미 도(지 문제는 /1것과 괴리릅 일으키고 있는 힌실싱'횡-이라는 것이다. 3-러나

이러한 도는 시·회주의 사최복지이님을 과도히예 핑기·절싱·하는 오르를 In하고 있으며

IC-제를 힌$사최에 국한시킬 우려가 있다. 띠-리-서 사최7-의 사회북지제도룰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시-회1[지제<d 문제점은 사최 의가 지니고 있는 툭수한 현실에서 연유

하기도 한다,

북한의 사최복지제도는 사최주의의 이7A 및 제도외. 骨기·분의 괸·게를 가지고 출빌·히.

었디. -L[한징 -1이 사두-제신-제A-d- 시징·겅 를 페지하고 사최주의체제를 수립'壺을떼 요

람에서 무도1까지, /J리고 Ap계에서 교2까지 
- - 

가기. 전 인맨의 기본싱1촬을 보장한 것은

북한정권의 
'에심커 
정치목표었던 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최복지제도는 이

긴-은 정 목표에 j ;L'키-히이 위해 기본적으로 
'

노 동의 탈상풉촤(decormnodificati011 o f

hnbor)리.는 l· 에 입긱'하어 전국1긴의 굉·111위한 복지욕구를 대싱·으로 보펀주의적 2부

-計 십시히.는 방'향에서 수3]되있고,31) 이러한 복지체제는 궁극적으로 질과의 펑동을 십

헌하w'It자 힌· 식이있다(셩정兮 1993, 270).

그 러나 사최복지제도의 적절성은 누적되는 겅제적 결 l, 혹은 길립의 깅제에 의해 매

. i‥ 낮온 수준으로 -7지되었니-고 볼 수 있다, 사최·복지 도의 낮은 택수준 외에도 북

한의 시·회복지제도는 견苟의 깅제에서 오는 복지제정의 전반적 취약성, 복지혜댁의 전

액 국기·J(L담에 의해 초래된 a [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싱, 복지수헤를 사회적 i)리(social

r ights)3-,L 인치하기 J;l-다는 수%의 은'd]]로 반이·돌이는 복지의식의 전근데성 -牙의 문 접

이 지적되고 있다. y/L한 정VI-7지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제로 릴·미입·아 소득보장. 의료

01'14, 주이보징· 兮에)%-l 헌지한 치·1敍이 曾)W叫게 ) 1으로써 북한의 사최복지제도는 질피-

의 평등-8- 칭·출하는 기제기· 아니라 새로운 불핑동合 칭-출하는 기제로 작- - 하 된 심

커·한 1'/A도 안고 있다(통일원 1922, 282)

북한의 포광적 · J,t%d주의적 시·최복지제도뉴:- 시최주의 건설의 중췌적 정칙으로 수립

되있으나 짐핍의 경제에서 오는 제·정리 취의0성, 신보제에 의한 불핑兮 칭·骨 등의 4]긱·

ww

w w 團

31) L 
'

i. E·1니. 북한이 처음부니 보)<1주의적 Y/-부省 시헹힌- 깃·온 아니다. 1940넌데 후반과 50넌대 초난

겅곡. 사최복지제도의 주요 수헤네-v‥온 f%·동지·되 사무 1이였고 y 1.은 수헤로부텨 베제되이 있었다,
2.l-러니· 1353넌 J <11에게도 의고.보징'이 <]시T]V로씨 이떼부e] 진-:·'l'민 의료보장이 심'힌되있고(남한의

겅- ]罷9닌부더), [ )R611부터(·/ 이曾에게 
·:·
[기.시.회)1징·이 실시됨으로써 핀·진한 의111의 보펀주의가

산'헌되있디·Z 한·디·cs,정i IE3, lOS,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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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복지제Y는 제Y의 완

벽성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1980년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갹자에

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 이상에서 보거나 평등과 사회보장을 적극척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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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오히려 정권유지의 수단, 혹은 주민의 이반과 저항을 예방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성경륭 1993, 272).

북한의 연금제도의 경우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모든 인민에게 보편 으로 실시한다

고 하지만, 이는 명목적인 성격이 강하며 북한의 지배계층은 더 큰 보호와 혜택을 누리

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젓이다(정경배 외 1992,

62-63).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국가중심의 관리운영방식은 노동조합을 오랫동안 지속

되어 온 독재체제의 보조기관화 하여 사실상 노 동자들을 관리 · 통제하는 데 주로 이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른 예산구조의 왜곡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남한에서 일어난 군사쿠데타는 북한

에게 과도한 군사부담을 주었으며, 경제능력에 비해 과중한 국방비의 지출을 초래하였

다.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남한과 북한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a

한반도 내의 평화정착을 통한 국방비 삭감이 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

,

'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제제에 더하여 경제에서의 자립을 위

한 
·

주체경제·를 유지하였A
'

.

. 

이는 자급자족의 폐쇄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폐쇄

복지가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아무리 사회복지의 제도적 완

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따

라서 북한의 주체경제를 위한 폐쇄체제는 사회복지의 실현가능성을 위해서도 극복되어

야 한다.
t

.

.

<

-

·

"3째, 
추민旻사와 성분及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

는 북한 사회복지제正를 사
s

회통계적 성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북한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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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l-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를 통해 사최의 싱·승이동괴- 가치배분은 철저히 통제하고

불평등 구조의 심촤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사최복지제도가 명목리이거나 장

식직이지 않고, 노 동자, 농1긴의 복-지와 후)3合 위한 것이라면 이렇듯 선 :1적인 이유로

인힌 시-최적 가치의 불평骨한 배분은 Ct 이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떼 하-7 )戚·리 없어

지이· 하는 것이다.

마지버-으로 사최부조의 보상적 성긱이다, 북한에)%-1는 사최부조를 핵-가공w보자, 진쟁희

) 지·, 이재민, 월북자 동에 제공힘-으로써 펑동성을 V인디·기 보디-는 특수VI)총을 지윈하

는데 <l- 목적이 있다고 하或다.32) 이는 국가의 인·정성이나 정진기반의 A-지를 위한 사

회통제적 성걱이 깅-한짓으로 이해할 수 있으머, 실 자뵨주의 국가에서의 의미외- 같은

저소1 충을 위한 평-V직 의미의 시·최부조외-는 그 의미가 다旦디Jl 할 수 있다.

4.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

4. 1 평기-의 준거

사회복지제VI::- 국1;9의 삶의 질은 힝:상시키고 요구름 충족시커주며 사최 제吾 완화

히.기 위해 실시되1‥< 시·최적 노 릭이리-31 힐· %· 있디-. 그1 리]1 이는 정)y치.윈에서 실시히-

는 정책이므로 J 니-라의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이Id의 잉힝·을 별·는다. 특히 궁극 으

로 · 분베를 통한 국민셍활의 질적 샨싱-을 목직으로 하는 사회복지 도릅 비교 . 평가

하이 최션의 모헝을 선택하는데 있이서는 어띤 질의 서비스를 얼미.빈-큽의 잉·을 7-구에

게 이떻게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김엉모 1986, 372-376).

남한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빈-조성을 위힌. 컨.계범령은 정%)-주도힝의 경제 띰 우선주

의에 기11!l-한 a ]구)·시책에 따라서 빕의 제·징이 71게되어 受다. 1960년대 초기까지의 법렁

을 살꾀 J;L민 1·a·건설(uaIioIl builtIi11g)의 토대c/축에 필요한 공Jf 원, 군인, 5 (기.유공지-,

윈<대상기- 등 - 수게층·의 인-정合 위히처 수%as 제도(공J/-원연금법, 군일연금111, V

t 

m m

32) 11.한의 사최j/조제<,-.·>< 
-j
]·가가 -h-%'>히.LIt 있·<.'::- 

·L·
:·vI소3, 재촤. 및 용역의 셍1횔·수VI--) 분%l

이미. 이는 
-:·
:'가·計 위하이 공%) 

')· 
<%%, < /·l가-)%L且·지·, 인민군 Y]사, ·5[무윈1, 1반치산이니-

족논에게 네을 7는 J/배tq- 1이디·(징깅며 되 lOB2,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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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둥 특별법)들이다.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국

민복지연금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등은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시책

에 부응하기 위하여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개발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정 · 수립된

것들이다(박용찬 1990, 66). 반면 북한의 경우는 남한보다는 앞서 국가책임에 의한 국가

사회복지를 실시하였으나 사회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 노 동인력의 의무적 동원체제하

에서 생성된 소득의 분배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團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의 준거틀 5가지를 기준으로33) 남북한 사회

복지제도를 평가한다.

4.u 복지혜택의 포팔성과 보편성

복지혜택의 포괼성은 사회적 위험 중 사회복지제도가 대응하고 있는 위험의 범위(복

지제도의 포괄성)와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인구집단 중 사회복지 제도의 보호영

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비율(복지수혜자의 보편성)을 말한다. 또한 보편성은 인종 · 성

. 지역 . 계층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동하게 처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보

편성에 의한 획일적인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현재 대

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비례 원칙에 의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

회복지제도에서의 보편성의 개념은 특정의 사회복지제도가 특정집단에만 국한되지 않

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즉 포팔적 범위의 문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412 복지혜택의 수준과 적절성

복지혜택의 수준과 적절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양적인 의

미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을, 궐적인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젓이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사회적 충분성과 소득을 대체할 수 았

는 정도, 즉 소득상실이나 중단시 급여수준의 생활보장 정도를 말한다.

러나 사회복지제도의 且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兄로서 분배의 평둥이 적절성

이 보장된 사회라Z는 말할 수 根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又 있음에

33)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김태성 
. 성경륭 1993, 333-340) 최 균 외 1994, 4; 함인희 1294,

iO-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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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L헌대싱· 개층에 히.이 l/1곤을 간신히 먼하게 하논 수준의 최저셍쵤· 보징·은 적절

심이 되지 본하미 분최.키인 셍활은 엉유할 수 있는 J긴디-운 실'의 질이 보兮되어이· 하

는:- 수-.준을 말'힌-L]-.

4.1.3 복지 비의 힝핑성

형$]성은 심·대적 조건에 상융하어 동일한 혜이-E 부어하논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헤

61의 힝펑싱은 시.최복지제도의 18제분베 A과 정도외-, 기여한 민·骨 싱-웅한 헤텍을 반

·: ]. 깃-3- 말헌.다 형핑성은 A-평 -l 힝핑성과 수·직 -l 헝핑성으로 나눌 수 있디·. 수평적

'헝펑성-P/ 
동 )힌- 조< 1에 >오]한 t>](- - J /.여히.는 것으로 동일한 갹출료를 지본하1천

일한 6-(·이를 반-:., 깃, 혹은 동일한 소득수준이;/f 동일한 시·회부조를 l/P·는 짓A 같

이에 비해 v·직Ai 
'헝평성< 

디·른 1긴에 하여 1에 상옹하는 헤8을 부여히-는 것으

로 사회복지제1/에 있어서 소독게충에 따리-서 누진적으로 러'긱' 다른 갹1출금을 물게하

고 i]/.이5-·준/L 소득에 누진·리으로 적- - 하어 J ( 진율의 힝핑을 기하는 것과 권'다.

4.1.4 복지재원의 안정성

사최복지제도를 운영하먼서 -ht잇보디. 중요한 것은 재원의 1달과 안정성 획·보에 9)

디., 사회복지제도-趾 7잉함에 R)이 71이 
· 

!키으로 국가부담에 의한 깃이니·, 아니먼

국가 . 사- - 자 . 피사- - 지.의 긱·춥if 의존하2-니·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기·제

정파 깅· 빌·y·l L-q고 사회 . 경 지 문제에 있이서 상당한 영힝·을 초 할 수 있다.

4.t.5 사최목지진달체계의 민주성 및 효율성

사최지 의미의 효 성은 사최전체의 투업(inpL10에 데하이 그 제도로부터 셍성되는 산

출(output)이 극대촤 되는 수준을 1각한다. 이는 사최복지진달체게의 l%9주직 보장과 友율

·적 관리骨 위한 헹정체계 히곡)여부외·도 괸-계가 깊다.

이상의 다섯 가지 평가의 준거는 힌재의 닙-닉한 사최복지제도를 비교 
. 필기-하는 데

뿐만 아니리., 님·북한 사최-A지제도.의 통v·Is·안을 연구하는 데도 hi하게 사용될 수 있

디.. )L 힌 7Bit힌. 시-최-봐지제)i-',의 풍.거·- 이 는 출1될·접이 될 닙-힌의 시.최+F지제V@ 이

< 1계 VI회.시켜 나가야 힐- 것인가도 d·딘·할 수 있게 해 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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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

4.2.1 복지혜택의 포 괄성과 보편성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과 복지수혜자의 보편성34)의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복

지제도는 남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한의 사회복지제도가 아직 형식적

차원에서 완결되지 못하였으며,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체제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잔

여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볼 때, 남한의 연금제도는 1998년 10월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

려 하였으나, 
「
국맨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

까지는 아직도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모든 인민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남한에 비해 보편성이 강조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 북한은 국가공로자, 월북자, 제대군인, 이재먼 등 특수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가목적에 기여하거나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일반 벤곤층을 적용대상으로 빈곤

이라는 조건만요로 사회부조가 공여되는 저소득계층의 사회부조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보편성이 강조된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남한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과 사회부조방식인 의료보호

로 이원화되어 있다.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상대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빈곤층에게는

의료보호에 의거하여 의료보장 혜택을 공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국민에게 국가책

임하에 일정수준의 의료보장을 무료제공하고 있어 남북한 모두 보편성을 확립하고 있

으나, 북한의 경우 의료의 질적 수준은 남한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다,

34) 사회복지제도에서의 보편성의 개념은 특정의 사회복지제도가 특정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라는 즉, 포괄범위의 문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보편성은 사회복지에 있

어서 적용대상의 선택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집닫주의적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사회보

장, 의무교육같이 급여(수헤)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로 평가되어 진다, 그

러q 이 毛칙은 그 획일성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롤 총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

으나 일반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한 정책은 사회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의 사

회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였다. 즉, 보편주의는 사毛예방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비용효과도 기

할 수 있는 반면, 택주의가 자산조사 등 운영관리에 드는 벼용억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또한 선택

주의가 민곤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므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높아 사회적 효과성이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N. Gilbert & H. Spccht 1974, 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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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최복지서비스에 있어서. co 이·동복지서비스의 깅우 남한은 1981년 이2안 일반이-X

에끼-지 대상合 화내헌- 반면 북한온 해빙-후 주체헝 혁멍적 인간%성, 여성의 노동릭 叫

y,L 능 t·r가의 정첵적 목적을 위해 진체 어린이를 데싱·으로 포궐·$] 서비스가 실시되어

왔다. 띠·라서 아>복지서비스의 겅- 님'북한 모두 보펀성이 보장핀 정책을 퍼고 있다.

d 노 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65세 이상의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긱·종 서비스

를 제W하고 있지만 소득보징· 수준은 낮은 헝편이다. 반면에 북한은 님-지- 60세 어자 55

세 이심·된 자骨 내싱-으로 앙로YI 수- - 하거나 %곡온 배骨하는 둠 )g - 지를 5표로

'l· 
보핀적 기본적 욕구 충족을 중십으로 하는 정책은 피고 있이 북한이 남한에 비해

비[)l],키 보펀셩이 <·I<-다고 하凍다.

ct 어성복지서비스의 정우 님-한은 저소득 모지·가정, 미혼모, 임산부, 락어성 兮 요

J.1호 여성을 대싱·y 로 
'하고w 
있니·. 반1() 북한 조1이싱合 대싱·으로 叫고 있%1 보어지

미, 이런 측먼에서 %-한이 님'힌·에 비해 )L 
·]성이 2J-조되고 있는 정첵으로 핑가힐 수 있

니-,

co 징-애인복지서비소의 경-7 북한온 주로 7나1이니- 군북무로 인한 부상자를 대상으

AA Y길구]이고 니-잉·힌- 서비스骨 T세공하고 있는 l/l·면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서비스.-趾 제공하3't 있다. 이o]] 비해 남한은 일반장에인을 내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실

시히-고 있어 4;f한에 비혜 보A:3성이 깅-조된 것으로 펑가曾 7 있다.

/[/- C-)니- 북한에서는 h히 국가공로자에 대한 At싱-헝식으로 복지급이가 지급되는 깅향

이 있으므로 북한이 과.연 사최주의적 복지이넘에 길맞는 보빈적 사최복지제도를 실시

하Al 있는기- 하는 분제점이 졔기11다.

4.22 복지혜벼의 수준과 적짇성

시.최복지혜택이 기1·t적 삼을 - 8-지하는데 적절한가를 평기-하는데 있어서는 닙'북한 모

두 t/)-족2만한 걸괴.暑 딜'성하지 -V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IL먼, 언금제도는 납한의

겅우 최저셍계비 수<음 苟%) 상회하는 수준인데 비하어, 북한은 기·11샘]촬 충족에 있어

넛·-F 수昏에 있다, 의료보장의 경-F 북힌·은 일정한 수준의 애빙'A 의료보징·을 무료로

제-'&히.고 있으니- 주1적 수준에 있어 남한o]l 비헤 적절성이 보장된 것으로 펑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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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다.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 남한은 일반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에서 탈퍼하여 자립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지

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특수계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남북한 모

두 보호수준의 폭을 확대할 꾈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T 아동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요보호아동 대상에서 일

반아동까지로 확대하여 인간개성중심의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유료서비스를 실시

하고 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주체형 혁명적 인간양성을 위한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는 적절성이 있다 하겠으나 인간다운 생팔의 질 보장의 측면에서는 남한이 적절성이

았다고 볼 수 있다.

怨 노 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앙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생계유지를 목표로 보편적, 기본적 욕구충족에

치중하고 있다.

卽 여성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남한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사후적이고 소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전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평등성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 동인력의 착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 즉, 적절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和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았어서 남한은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쟁이나 군복

무와 관련된 불구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장애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강제적인 수혜를 펼치고 있어 남한이 북한에 비해 적절

성을 강조하고 있다,

4.2.3 복지혜택의 형평성

사회복지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에로의 소득이전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

겠다.



l78

'l-y제도에 
9)어서 북한은 사최주의의 도적 징-지로서 노 동인릭의 의)(적 동원체제

애서 )1성된 소0의 분베과졍으로 모든 인민에게 보71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헤

남한온 자본축적이 이루이진 196iO년내 이후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게층을 중심으로 실

시하<II 있이 북한이 수펑적 헝평성이 J;L장시고 있다. 반면 소 의 제분배의 측먼에서

닙'한P 보힙료기· 소득에 따라 차둥 부과되J그로 수직적 헝평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

지고 있니-고 하41다(호]'인희 1924, 31-묘).

납한의 의<L)It장제도는 사최j,<장빙·%인 의료)iL ]과 시-최부조방식인 의료보호로 이원

최.되이 있을 만 아니라 관리방시도 다원·리 조71·주의 방식이다, 반면 1+한은 조1인민에

게 보펀키으로 적- - 하는 일원직 빙-식을 체댁하고 관리운잉도 중앙통제가 강한 체제를

A)-지하01- 있다. 그21므보 북한은 일정 준의 의료)H·을 무료제7하어 수핑적 헝펑성

이 잘 )i]d'되고 있F.니· 이는 사최주의체제의 y-조적 특징으로 의i 보장의 짇적 수준온

남한에 l·]]하여 낮디·고 볼 수- 있다,

사회·hL조 도에 있어 님'힌-온 일111· <11곤충을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의하어 길정하고

소요·제 {이 조세에 의하여 조셩되고 있다. 반민 북한은 국가가 독접하고 있1<- 부의 분

배피긴F-로 이를 국가릅 위하여 공힌한 수게兮을 내상으로 71최하는 빙-식이다, 그러

-

l:-<로 p·l·한은 수핑적 힝핑성合 강조히·는 반빈 남한은 수직직 힝펑성을 강조하는 징첵이

리- 평가省·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C[) 이·동복지서비스의 경우 님·헌·은 1號1년 이7 죠]차 일반

아동까지 칙·대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척에 의한 다잉·성파 인간개%개1身프로그냄을 주로

히./l( W디·. 반빈 -1란한은 만3세 미만의 전아동윽 대싱-으로 여성노동릭 화뵤외. 사최주의

주제헝 혁r6혀 인간잉C성을 위한 5 (가 정첵지 목적으로 핵기·부딤-에 의한 - H-치원 및 탁

아시%J 능읍 y영히-고 있어 -hI-한이 남한에 비하여 ·53적 헝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卽 ]-·-·]복지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노동능릭을 싱-실한 피부양자가 없는 무의덕· 노인

을 중심으로 양로부1에 수- - 하여 생게-[i-지를 목적-g-로 기본적 욕구총 에 치중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디·, 이에 비히·이, 남 
'l-은 
인간다운 생苟·을 잉위할 수 있도록 다린·한

서비 < 플 i-히J) R)이 남한이 식-한o]] 비하어 수%e·] 형핑셩이 더 보쟝·된 제도라고

힐· / 있니-.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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倦 여성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요보호어성이 대상인데 반하여, 북한은 남녀평둥

권에 따른 동일한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비록 여성노동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남한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岳 장애인서비쇼의 경우 남한은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적용하

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적용대상을 전쟁이나 군복무에 의한 불구자를 중심으로 포괄적이

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형평서이 보장되고 있다. 한

편 북한의 경우 1970년대 이후 
「

사회주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수령의 은혜

라는 차원에서 싣시되고 있다면, 북한은 사회내부의 사회계충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사

회복지 수혜의 불평등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36)

4.2.4 복지재원의 안정성

사회복지제도의 복지재원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북한의 경우 복지재원의 안정성

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 제도에 의거한 파악만

으로는 복지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앞의 <표 3-6>에

서와 같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되는 예산인 사회문화시책비의 증가율이 하락하였다.36)

또한 {표 4-1%과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 및 국가재정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때 과연 국가가 사회복

지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5) 북한의 경우 당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혹은 출신성분과 계충에 따라 복지수혜의 불평둥성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종덕 199i , 12).

36) 1978년 
「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실행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의 사회복지 관련비의

지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978년 이후 사회문화시책비의 증가율을 보면 
… 1967년부터 1977

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약 17%의 증가율에 비하면 오헉려 10%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 
- 

북한의 사

회주의 노동법 규정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미 경기침체로 인

하여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박 진 · 이유수 199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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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fl % 남북한 
-2·
r빙'비 및 시·최복지(문화)비의 GNP 대비율

(단위 : %)

l AP 헌 t 닙' 힌

주. : J,>-'한의 국}g·비는 사한의 공시 빌'표치입.

북한의 
-:
힘q·비이 )의 Il)-d-은 쇤·의각·의 삑촉1· GNP 7개치를 히.만한 깃이며 5 [

삥-비(U)는 
·:·:·旦통인윈의 낙한 ONll f정치吾 시·- - 한 짓임,

·

. 료 : 북한; c·1토생-인원 1986; 국토통인원 198S; 휭-의기- 1992)

님'한; (한-:·l-개빌·연구Y l%)let; 한2 발연구윈 lAIb )에서 체구%.

I

4 표 4-2% 분단-:·f가의 중앙정부에산중 국방비외- 사최복지비의 지출비율

(단위 : %)

주 A

· 

서A-의 복지비 . 사최보징·, 보A의旦, 체-데-, 주택에 대한 지출의 71-게

%L可9.> 복지삐는 사회보장, J흐건의료, 님1에 대한 지춤의 친게

if'한의 복지비는 사최보장, 보 )의11, 주-벼, 직7]훈련비 능의 힙'게

식.한의 s지삐는 사최%-촤비에서 교 A비 지舍 5.5%를 제외한 비율

지-%'L 
·

, 동서% C(A·대시곡(· 汚92, 2-33),

북한; (-)<旦통인윈 1986 , 15$-157; 핑-의지· 1392, 175)

남한; (한-:·:·계반ttl구7 l%Is; 한<·;·개씽·인-3L우1 1%Ib)에서 재구성.

님·북한 복지재오[의 인d성 %A와 괸·련하어 주목헤야 할 접은 한반도/서의 군0적

적 관)11기. 사회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엉헝·이다. 한국진젱 이후 고착촤삔 분단상핑-은

노]-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깅생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있다. 이에 따라 군사비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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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차지하는 비종은 1991년도를 기준으로로 보았을 때 남한의 경우 28.7%이며. 북

한의 경우는 12,I%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군사비는 29,9%로 추정되었다. 군사비가

정부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남북한의 분단과 냉전체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남북한 모두 형평성(정부예산에 대한)의 측면에서 불평등성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4.2.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주성 및 효율성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북한은 국가중심적이며, 남한은 상당한 정도 시장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민주성의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자체가 자율성을 지닌 근대인에게 하나

의 권러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선진복지국가에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사회

복지체계가 사회전체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령의 온혜로

서의 성격을 띤 북한에서의 복지급여는 중요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남한의 사

회복지체계가 북한보다는 민주성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남한온 연금제도의 적용대상(배분기준)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일정규모의 사업장 근로자 동 부담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산재

보험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예산의 부족에도 기인하나 효율성을 강조한 가치관에 입각한 비용효율성에

중점을 둔 제도로 평가할 수 았다. 사회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있어서도 요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에 대해 배분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도 효율성 내지 실

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낱한의 사회복지제도 전달체계는 대체로 다원화되어 있어 관리운영 비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연금제도 및 산재보험,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을 전인먼에게 보편적으로 싣시하고 있음은 남한에 비해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가목적에 기여

하거나 공로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사회적 효율

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북한은 관리운영체계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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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어 괸-리<잉 비용의 측면예서 님'한에 비해 효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2.6 종합적 펑 가

이상에서 살피본 내-W을 종합적으로 l)토할 때, 남한의 사최보힘제도는 헝펑성 있

이셔 헤당 직억내에서의 1평적 형펑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수직적 형펑싱이 보장되지

않고 있디-. 적 ]성(q] 있어서 최지셍촬의 수준의 보징·에 0치 릴직으로 인간다合 )i쵤·의

J,t장·에]'·> 디.소 미홉한 W이다. 보펀성의 측민에서 직용대싱·자를 비各부담 가능자普 대

상으로 히.고 있는 접에서 보V'1성이 M'디그t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체게의 다잉·성으로

비용에 있어 비효펀 리이다.

사최부조제i에 있이서는 수프1적 
'헝펑성, 
보V]성이 다소 강조된 제도라 펑가할 수 있

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힘펑성 있어서는 <‥인복지서비스와 장에인복지시비스

에 있어서는 수핑적 헝평성이 보징·된 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편성에 있어서는 아동

]J 징-애인북지서비스에서-0 J,L%'])셩이 화보되고 且율성에 있어서는 다소 미약하게 나타

나고 있다.

북 
'l-의 
사최보헙 도는 진인민에게 뵤인적으로 실시하므로 )iL펀성이 높 나타나고

-ci)수준에 있이 헌1물과 힌캄骨여로 Id'너 3L벌없이 骨신 지2하드L로 수평적 헝펑성은

보징·하고 있다. 
'

t러니- 소득 제분배의 측먼에서 수져적 헝펑성은 매우 닐·게 나타나고

있을 1만 아니라 적절성도 돕지 않게 펑가되고 있다, 관리운엉번에 있어서는 체게가

인毛촤.되이 있이 비벙-관리의 友율성이 높고 사회적 효과성도 남한에 비하여 높다 하凍다.

사최부조에 있어서는 사회뵤헐 E-이·외· 사회복지서비스 분이페서는 아동복지서비스와

이싱-!·['지서비스에서 수-&M적 힝펑성이 비교적 높게 니-타나고 있다. 보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있어서는 님·힌-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있으나 절성은 비교직 v·은 수준

으로 평기-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보% 도는 남한뵤다 일찌기 국가첵임하에 실시

되었으니-, 사최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 노 동인&1의 의무적 동윈체제하에서의 분배과정

이기 떼분이[p] 북한에 사최복지제도가 집단주의적 성等3<]을 나타내는 
' 

깃이디-.

지금끼.지 실db]g 바로는 누]-북한의 사최복지제도가 사최 · 경제적인 차이에도 달구하

고, 구체적인 자료가 칙4하게 주어진다먼 일징한 비교기준애 의하여 평가될 수 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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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37) 따라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에 의한 특성과 장단점을 요약하면 4표

4-3%과 같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제도면에서는 북한이 다소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 복지수혜에 있어서는 남한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펀, 통일국가의 경우 사회 ·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에 기초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였을 때,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제도는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를

기초로 구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

를 점차 개선해 나간다는 기조위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통일의 주체가

남한이 될 것이라는 상황판단에도 부합된다(박순성 1994 , 40),

5

4표 4-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과 장단점

]

자료 ! (오정수 1993, 175)

37) 남북한 사회정책을 비피한 오정수는 
%f 

경제적 사회 평등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주의 사회보장의 한

계는 이념적, 제도적 차이와 콴계없이 서구자본주의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정수 1993, 176; Gaston V, Rim]inger 1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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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통 된 한국의 시.최복지 도를 설계하는데 있이서 그 기본빙'힝·은 선초)복지국가들의

겅호1合 검M히.여 Ci들의 실폐를· 극닉히-]l, - (리의 7'1통지 기·치률 종힙·힌 힌d{> 시.회-A

지정책빙-힝·을 싣정혜야 한디-,

칫쩨, a (가는 모든 국1긴에게 기초)i(장을 제공하고, 3- 이싱·의 보장수준을 윈하는 시-

림-< 지.기의 소득에 띠-리-서 기이쿄을 내3'1 이에 싱-응한 보징·合 반게 되는 소b비레

/L를 ]2-간으로 하는 이윈적 체제를 도입헤이· 한다(징겅배 1996. 4, 28), 이 제도는 모든

국]ty 에게

� 

기초보장-8- 공함 - 로씨 
'헝평성꽈 

안정성을 주게 되미, 능력에 따谷 소득비

래 6[l·어는 근$LA-기틀 높이 )1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통일한국의 사최$지 도

는 비시장경제체제히·애서의 비효-2-성읍 질식시키기 위해 근로인럭의 기능/J휘·읍 도와

줍으로씨 자생러을 높이는 사최복지제1;-1가 되어이· 한다,

->-311, 
통일핀 헌-21-의 닙·북한지억o]] 거주하는 모든 국모1에 데해서 기초의1DI장이 제

봉q이이· 한니-. 기초의료보징-은 인간-皇- 질빙으로]]L더 J1호하어 건강한 생1쵤·을 엉위骨

수 있도목 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제도적 징·치이디-. 그러므로 통일이 이루이지게 되먼

현제 1(--l·한에서 적정-뇌고 있는 의료보71의 수준을 북린·지억 주민에게 적벙-히.뉴2 것이 비-

曾리하뎌.. <J러니- 힌S&1 의료보헙제도는 본인의 기어에 의혜서 조힙·a·위의 의료비 - 을

분骨하)- 있는 1·g-식이기 떼1if에 통일 초기 단계에서 갹출료를 기여하지 않는 대상자에

게 히.g- 획·데하기기 곤란할 것이디-. CI러므로 통·일초기의 일정한 단계까지는 국고부담

에 의한 의료보호수준을 치·내>용하/i( 북한지역 주1/J吾의 경제적 적응을 통히·어 소득

상·네기. 호전1盛 떼에 딘·게적 인로 의且且헙에 기-입하도록 해야 한디-.

))쩨. 기초주거31징·-은 모든 <·r민애기1 거·주에 필2힌· 최소헌·도의 기$딘·위 2 L<l- 제

공헤이· 
'l·다, 
통일시에 님·북긴- 이- 인구 대한 주거>간의 제공은 가장 2 투자가 1

요되는 J>L문이J쯔로 빈간기업의 근로지- 복지시섣과 빙헹하이 국가는 기초보장의 일환으

로서 잡정적으로 내3-t-v 수용시설이나 엉구임데 아파且 심과 긷·은 대책윽 장기적 안

1 서 준비헤야 한디·.

쌔. 톤월한1·<에셔 파내한 통일비- - 부XI에 따른 겅제침체외· 사최길'등을 감소시키

기 리히.이 시-최Jif지1L의 통71-은 진릭·적 p-로 비- - 且율이인 정책기조를 채어혜이· 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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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강구하기가 지극헉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대규모 인구이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 거주지 중심의 사회복지 급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자율적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일갹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서는, 통일독일에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때문에 동독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투기를

조장하며 사회통합이 깨지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분단 이전의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복지인력단을 구성하여 보건 · 의료 · 기술지원 등의 부문에 활용함으로

써 재정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가용한 공공인력으로서는 공중보건의, 공익

법률가, 전공별 군입대자, 군대공병단 등이 있다, 이들을 활용하여 공공인력단을 구성하

고 기술지원, 기능전환훈련, 영농기술지원, 보건의료,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갼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도로, 철도, 전기, 관개, 통신, 상하수도, 항만 등

기존시설의 보수나 새로운 시설의 투자를 위하여 현지의 전문인력이나 노동력을 활용

하도록 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목표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힙으로써 사회통합

을 달서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과 교류의 단절때문에 생骨양식과 경

제구조, 문화의식과. 가치관, 언어와 예술, 문학, 증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성

이 형성되어 왔다. 통일한국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이질성을 불식시키고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기초하여 
「
曾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을 유지하여 생산성의 범위내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초보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회복지의 세

계수준에 맞추어 사회통합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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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

5. 1 남북힌 통일방식의 설정

5.1.1 이상적인 남북한 밀骨식

님-북한 통일가정 서 CI 시기와 유힝01] 따라 고통의 크기는 디.르 니-티.닐 것이다.

]iL'한 사최-]·l-지 도의 통합에도 상반된 잉향·을 미싣 깃이다. 그고]므로 어러 통일빙-식 가

AI-데서 남한의 ]징-에서 예측가능한 통일모형을 겁토하고 이에 따론 사회복지제도의

昏합1-M'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한 통인은 한<:;f·전젱으로 인한 동족상·진·의 경'혀을 섕1긱-힐· 떼 비인도적인 무럭에

의한 (일방식은 배제되어이· 헌-디·. 그 러므로 납북한 통일의 이상척 모헝을 선1괴합 경우

남북 
' 

l·의 펑촤적이고 7]진죄인 톤일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깅제적

-

'[-위에 
y)는 납한은 일의 세- - 적 사항에서 주도71을 잡으러 하기 보다는 남북한 호1

인-]:d· 暑 %괄적으AL 헤검하는 직극적 지세로의 v·1쵠·이 필요히.다. 또한 통일정첵에 있

이서 힘의 - Y-위정·책이 아니리- 남북한의 적대관게로부터 공존져 대립괸.게로의 전촨을

·조1· 로 단기서으로<-< 펑촤W존 빛 교)1힙릭을, ·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 . 개씩-을

-R-도하여 4+한 제 내부의 번헉이 피도록 해야 한다.')S)

징'기간에 걸·친 부VI-과정에서 교류 · 힙럭이 거의 없었던 남북한의 경우 이질촤의 심

최·는 본콘. 깅제적 일'전긱吟기- 십%되었기 때11 퐁.일 후의 정치 · 졍제 . 시.회적 후7-

-X-은 A지-히·게 니-티·닐- 짓이다. %리-서 한반도 통원의 겅우 r%목상의 정치지 통합을 달

성하논 젓이 아니라 통일 후의 사최 . 겅제적 문제접을 해겯하여 국민통힙·을 이룰 수

있P 통일8]·인·을 7J-구히·는 것·%) 최신의 통일정2])일 깃·%]니.. 이 깅우 민 31리되는 채

통힙-l-2'법으로는 똑일식의 -;1관}한 昏수통일보다는 북한체제를 시징·경제 및 다원주의
I m m k a m

38) 깁대중징부는 내복정첵 p.표普 「핑怠1. . 촤.헤 . 71릭, 실힌을 통한 %1뀨괸.계 선에 두고 있으미, o

를 비.링-t-로 대-l·f·정페 추진기조AL서 1 안보피. 71력의 l-M헹추진, 卷 19화공존과 핑최:l',<y.의 . 위신 실

힌, 2) 촤해 · 키%X-旦 꽈한의 l 1희-이d 조성, d) rd'북긴 )g-호이 도모 , % 님고1·딩·사자 
- 

길윈2
-:·
t·제적 지지 희-)1, [(0 

·:·
>바]적 f:l'의에 기 힌· 내-k[정케 추진-) 실정히./%l 있다. FE힌. 대사징

힝젼.로 [0 님-l,l·간 대회.를 통한 1닉·기뵨il-의서 이헴 · 실친., % 정깅6([-리%[처에 입키·한

최., ·2)) 님'A[이산기‥<문제 E-1'l 
'헤걸, 
MJ 식·힌식11·'-Id·제 

'·句긴A 위한 네];[지원의 씬‥

깅수로 시원사업의 차징임는 추-진, [S 한반도 iId파巷·징 조성을 비.팅·으로 님·북핀·게는 최.d

리57. 핑촤징句-에 V대暑 두고. III' 1시키 니.가이. 힘·을 강조하고 있디.(통 1부 lg%. 4)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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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체제를 통합하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들 수 었

다(김국신 외 1994, 301-302), 따라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통일방식으로서 남한

이 추구해야 할 통일모형은 자본주의체제에 의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선

택해야 한다.

5.1.2 통일방식의 설정

북한은 분단 이후 기지노선에 따라 1950넌 한국전쟁을 도발, 무력통일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무력통일기도가 실패하자 1960년 8월 과도적 조치로서의 남북연방제를 그리고

1980년 10월에는 고 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의하면서 이를 수락할 것을 일관되

게 한국측에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방안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경되어 왔으며, 정당, 각 사회단

체, 그리고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통일방안을 다양하게 표출하여 왔다. 특히 독

일통일 이후에는 독일의 통일방식인 홉수통일론이 한반도 통일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과 남북한의 경제 · 문화 · 역사 등의 차이점과 대외적 통일

,
여건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이를 남북한 통일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엾다고 본다.39)

朔 巷 科科 村 拏敎, 荊 訣 賴·性 偶
- 3.j43g%.l.]c]-..e]q.s%.1.%1-XI)q-.)% %IA]. F)q%d 9-I, A.l

의 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은 어느 한 체제의 붕괴에 의한 통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남한에 의한 통일이 가장 예측가능한 모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모형에

근거하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의 기본원칙과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체제의 모형에

대해 찰해 본다. 
'

a

'

.

"

l

33) 겸대중정부는 대북정책 3대원칙으로 T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卷 흡수통일 배제,

卷 화해 . 협력의 적극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붕

괴를 촉진하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

남북연함,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였다(통일부 1998.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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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향

5.2.1 사회복지제도 통힙-의 기본웬칙

남북한의 71진적 통일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시장경제로의 개헉에 성공하고 남한은

정치 · 경제적으로 발전을 지속하여 남북한의 사최겅제 제도싱·의 동질성이 장최-된 싱-태

에서 정치 · 겅제 · 사회 · 분최- 모든 분이·에서의 통가을 이룬 상테이다. 이는 통일에

있이 부키-용이 가장 최소회.된 모'형이니·. IL한 이 통일모헝은 7 체제의 이조1성을 통일

이·초1에 최소최- 시겯 수 있2i:t 쌍1-M'의 정치키 71-의하에서 1身전적인 통후]-을 준비할 수 있

는 징·주]이 있니-. 사최·낙지제도의 통힙-에 있어서도 접진직인 개희을 통하어 발진적 제도

수 j.S- 위힌· 기)// 형%省 수 있디·.

CJ-러니- 본 논문에서 통일방-리으로 실정한 통원빙'식은 북한의 봉펴를 조)제로 하고 있

디.. < l-한의 붕괴에 3한 남한에 의한 급진적인 骨일,2 사최적 芬란파 복한지익의 깅제

닌- -등A2표 십져'한 통원 후-R-증이 발생苟 것으로 에상된디-. 그러므로 님-한은 7괴된 ->t

한지익의 사회<<란을 해소하고, 깅제성징'올 이- 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管읍

진$]으로 실헌해 니·기-이· 한다. 이暑 위헤서는 닉·후퇸 산업시설의 헌대최-를 추전하는 한

), 사회제도의 점진지 개선이 이르어지이· 한다, 그 러P로 남북힌· 사최복지제도의 통합

은 이외- 긴-은 통일과정과 All곡-1하이 통管의 기본원칙을 바팅-으로 단게적으로 추진해이·

'l·다. 
힙'단게는 첫 , 최-해 · 협력난계, 둘쎄, 제도개신단계, A , 제도통힙-단 로 구

初-힐- 수 있다.
5

'

통일힌-미의 시-최-l>F지제V기. 지힝·헤이· 曾 이兮적 형태는 
-o-형$} 
복지5:d d 힝이

다.4()) 3-헝적 복지국가 모 덴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사최복지제도의 통합은 어띠한 빙-향

으로 이루어지야 하는가를 b:-骨 떼, 모1저 昏일한국의 사회 · 겅제체제와 정치체제의 헝

.

그 윈 

. 團 團

醉 響 

團 團

40) 18d세기 
' )1이지 엄'는 V<'의 이론에 의한 시징-의 지名)3기농애 내힌· 신뢰는 키치.로 싱·실되玆

고
,
IQ세기받-20세기 초에 데공빙-, b-i·짐 兮의 헌싱·이 발·싱)히·먼서 

' 

시장실페'로 인한 국가게입의 정딩·

성이 이론적으%t 싣는·리- 깃·게 되있뎌, 이와 함께 두 차 의 세 제전으로 t·f가b 거의 2든 J ( o

민.이하게 %]있고 3내전의 ·종 ]끼 함께 리기·시인 <·i가개입에 근거한 세旦응· 제게旦서 
' 

복<·!·가'

힘성되있다, 이렇개 1흰닫한 서3*의 사최복지제도는 3븍]· 기준에 띠·라 디-잉:히·게 분리된 수 있q·, 복지

국기-의 유'형우· C-본성지에 띠·라 볼·A'i·하면 I-게 T 자-YA 복지국가, 卽 통힙'리 %지국기·로 니

있A미 이 T 유'헝의 장넌·접을 보VI·하이 . 언한국에 직.g-힘' 세1)l메 유힝으로 x·헝직 복지국가률 싱'

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정--色 (정깅11}l 8 ]W3, 123-15 ; 임혁벡 1991, 12) 71·조,



태를 규정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사회 · 경제체제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자유경쟁을 보장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경쟁질서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41] 한편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는 국민들의 정치과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적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형성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수립되

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제공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

적 위험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위험들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욕구들에 대하여 사회적

안렬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경우 남북한간의 사회경제구조와 문화관습

상의 차이 그리고 이와 뫈련한 사회복지제도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 지역 주민들의 생

활보장망에 허점이 생긷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서 가장 큰 관심이 부여되어야 하는 측면은 사회복지제도가 갹 제도벌로 사회적 위험

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제도의 체계화

를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탈락과 중복이 엾도록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남북한지역에 동일한 사회복지제도 수립의 원칙이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

동안의 적대관계와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남북한지역 주민간의 실질적 통합을 
'

이.

루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실졀적 통합의 어려움은 곧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일한국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한 과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제도는 사최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지역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

하여 /<]-b회통管을 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발전적 형태 적용의 원칙으로서 낱북한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회복지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인 정치참여의 보장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대적 사회복

지제도가 이전 봉건시대의 사회복지제도의 역할과 다른 젓은 국가의 통제나 절대권자

41 )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구서독의 시장경제체제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역다. 자유경쟁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6 

사회적 시장경제5에 대하여는 (황신준 1993) 참조. 사회적 시장경제의 자유

주의적 해석에 대하여는 (Otto Schlecht 지음, 안두순 외 공역 19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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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이 아니 
'

l- 3 ] %Il 게개인의 침·어외- 71리에 기반한 깃이라는 7]이디..42) 그러므로

사최적 위 ]피· 사회적 斗구에 내한 대융으로서 사최복지제도는 절대권자에 의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활보장괴- 십'의 )l 실싱·애 기여하기 위히.어 지.兮빈주주의 체제에 기빈-

히]이· 한다,

31힌· 통잎한A(의 사회복지제)L 시징·징 에 기반해야 한다. 국가애 의한 중잉·집권

적 계 진제는 사회7의 실페의 경%에서 나타났듯이 비효율성의 문제를 노 정하였다,

시·최 ·r지제2LA 지속지 반전음 이루고 O- 목표로서의 1·{민섕]촬 안징叫 tI의 질 힝·싱이

일성시기 위해서는 ·宜 · 적이고 싱1산직인 시장경제에 기초를 두고 국민의 사최권이 보

호긷 수 9)는 
'헝대기· 
피어야 힌-디·.

넷 , A合성과 펑등성의 키짇한 교7촤의 %J칙이다.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냠한은 효

싱을, 북한은 핑-X성을 경·조헤 p. 것으로 볼 %C 있디.. 그 런데 잉·자는 싱·호骨가분의 관

게로서 l'--8-성이 강조되면 평- 션이 ·저하되 i , 평동성의 저하는 다시 국6상-호간의 불

5- 초레하게 하여 근로동기-趾 저하시커 A윤성을 저헤한다. 7한 평둥성만 강조되먼

1合싱이 저하되어 1신곤의 펑등화만合 기.저와 <·f민 %·의 질 향상읍 달성할 수 飢다.

그러므로 시-회복지제도의 l%Il겅이 시.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애 있는 시.최3(성원에게 -T

리한 l-M'향으로 발/'1피고(죤 롤즈 지A-, 촹‥깅리 유김 1985, il6) 남북한 사회통힙-페 2정

직-2-로 작- - 하기 위해서는 A휸성과 펑-V%이 지질한 조화를 이루이야 한다, 평骨성의

l:d'성各 위히·이 시·최복지 /f·%:-. 기$1(장괴. 소-吟제분베 역할을 충실히.게 노]-남해이· 힌

다, 효윰싱을 제고하기 위헤서는 지-원의 최적 배분이 이르어지야 하머 성장읍 향한 자

뵨투자를 위한 저축이 필요하게 핀다.

디·싯째, 남북한 상호 발진적인 제도수各의 원칙이다(정용석 199d, 77). 남북한은 오랜

-b·인- 싱'이한 체제속에서 반1;l-파 대8:1을 지<'切-tJi(써 서로가 가지지 못한 V . 도)점을

공-S-히-고 있다. 그 러므로 양x]]도의 통힘-은 한 제도가 가지는 관성을 깨)1 기존의 문제

점各 대폭적으로 헉신71-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님-북한 사최복지제도의 통합은

이느 한쪽의 제도가 일1·s-적으로 직용되기 보다는 제도발v·1피. 통일에 따른 후유증읍 최

1최- 하기 위해 닉 
'l·의 
진-·분1에 1기한 기초보장의 셩긱과 납-한의 소독비 보장의 징-점

w x m I J

62 ) 시)/171으로서의 -%l.지에 네한 이0으旦는 O'. H. Mm·sh;Ill 1963; T;l[CO[l Parsomi W71; Reinl)al·(l Boudix

l%4 ; Ourh;Il'd LullSki l%6; Dorolhy Wo(klurbllul 1965)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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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융화되어 발전적인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북한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북한주민 이주억제의 원칙이다. 동독지역 주민

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임금격차보다는 장기간의 실업상태가 동독지역 노

동자들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Arkerlof et a l.

1991). 한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을 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지역의 소득상승을 도모하기보다는 고용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통일 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북한주민이 북한에 잔류하는 경우가 남한으로 이주
%

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는 방안은 북한지역

에 대해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주민에 대하여 특수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다,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방안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북한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운영시에는 이주민 규정을 두어 이주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

5.2.2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체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는 19세기 말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2차대전 이후 본격화 되

어 국가정책의 중심영역으로 자리잖기 시작하였다. 초기 자본주의의 중심개념인 
'보이

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의 이론에 의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대한 신뢰는 자본주

의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상실하였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은 시장체제

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련 대사건이었다.43) 경제대공황에서 나타난 어러 가지

형태의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웅으로 웅장한 「케인즈 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전후 케인즈적인 복지국가는 사적

인 시장의 능력에 대한 실망에 기초한, 장기간에 걸친 국가개입의 절정이었다(임혁백

1991, 12
,
179).

.

이러한 과정을 거치먼서 공고화된 복지국가체제하에서 국가는 경제부문에의 개입과

국먼생활의 적극적 보장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사회보험제도, 사회부조제

43) 박효종, 
t;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에 관한 비판적 고찰y" 한국정치경셰학회 발표논문 (1991

년 4월), p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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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최복지서비스제도 둥의 포꽐히인 시-최복지 도가 시헹되게 되있다,

3러나 汚70넌대에 빈'Ar한

� 

오일쇼크와 이로 인한 서구 각국의 국민겅제의 71리·한 위

기는 기존의 복지국가 중심적 발전양식에 중요한 의문을 던지게 하였다. 이는 복지s-가

의 한게성을 나타네는 사긴이었다, 이 떼부니 서/복지국가들은 게속되는 겅제적 침체

에 직1:1하였으며 복지국가는 심29·한 위기 상힝·에 처하게 되었다.44) 사최복지체제에 있

이서도 그 骨요한 목표중의 하니.었던 평동파 형평성의 제고에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수

S]]지·들은 적극적인 추1-여자기· 아니라 서비스제꽁자의 대상오로 전락혜 버리는 짓으로

Jrn' 였다�,

위려. 간은 서구 복지국가의 억사적 전개과정을 )1먼 남북한 통일 이후 어떠한 형태

의 시-회복지제도와 -S;-지국기·체 를 형성해 니-길· 깃인가 하는 문제가 기된다. 통원한

5 [에서·는 서구의 깅호]에 기초하어 사최통힙'에 기여曾 수 있는 보다 딸진되고 제도화편

헝태를 이루어 니·기·야 한다.
t

복지3r가의 - 8 형을 고f본 성걱에 따라 분리하1(l 크게 「자꾸·A 복지국가.(Liberal

Wdihrc Stato)와 「통71-적 %지<·(·기-,ontegra[[지 Wclfare State)로 구분할 수 았다. 이를 co

체)11의 기본특징, 恭 사최복지프로<[l.%의 특징, CA 복지제정3)L모, 鉛 노 동정첵과 경 ·

사회정책 %/l·게, (s 징책/71사진정잉쇠의 측인에서 니-누이 살피보번 다음피. 긷·다(정경배

외 l%3, 124-125).

첫 , 자-8-적 복지국가는 co 시장겅제의 자율적 진게를 중심으로 시장실패의 헌상에

대해 사회복지제도 등의 정책y로 부분적인 보완을 진개해 나간다. 이 깅7 정부는 최

소정부로서 겅제%징'을 우신시 하]1, 게인의 자조적 fr 릭合 징·조하여 소可의 기준을 거·

개인의 
'l·게/%신·성에 

둔디-, 借 A'1벌주의적 성격이 깅·하여 복지수헤 대상(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고, 급여수준은 국민적 최저수준)1장이 시머, 가족복지와 11{간의 칩-여를 깅·조

한디·. CI 복지제정3:(-모는 가능한 한 축소하고자 하이 데체적으로 GN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 이하로 소극적이디·. 23 L-<동정첵과 겅제 · 사최정피간의 판게는 분립적이니·

사최정책은 깅제정책 내한 J',t은1·커 성A을 갖으며, 적극적인 노 동정첵이 미약하디-. (7

정첵의시.견정잉·식은 다윈7의적 형톄를 취하고 있다. 지·Ad 복지국가의 형테를 이루

團 團

r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L 團 團 團 團 團

團

고

44 ) [q70%·1데 긱제위기 이후 1개된 서구식·지국가骨의 싱·이한 복지1·l·가 제편1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01

잉순 l))5. 2)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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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둘째, 통합적 복지국가는 <1) 조합주의를 기본구조로 하여 이를 통한 국민적 연대를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에 기반하여 인갼의 존엄성에 근거한 사회권과 평등의

고 양을 강조한다. 恭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복지수혜대

상은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사회적 최저수준의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장을 강조하여 민간참여

는 제한적이다. 卷 복지재정규모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기 위해 GNP 의 30%

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卷 노동정책과 경제 · 사회정책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적이며,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卷 정책의사결정양식은

적극적으로 조직화된 사용자와 노 동자 조직, 그리고 중립적 국가간의 조합주의적 조정

방식으로서 중앙집권적 통합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복지국가의 형

태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는 스웨뎬,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 형태는 모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자유적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개인간의 경쟁을 우선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

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적 응집력이 형성되

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사회체계를 발생하게 하였다. 특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긴밀한 연계를 이루지 못하여 발생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

져왔다, 이01] 반하여 통합적 복지국가 모형은 국면의 사회권과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毛등한 분배와 생활안전망의 확보로 인하여 경쟁력이 낮아지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체제가 지향해야 할 이념형은 자유적 복지국가 모형과

통합적 복지국가 모형의 장점을 수용하고, 결함을 보완하여 제3의 형태를 모색해야 한

다.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서는 불평등과 빈곤, 사회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의욕

의 저하와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이 지

향해 나가야 할 사회복지형태는 편파적인 시장경제에의 의존이나 과도한 국가개입을

지양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에, 경제성장과 사회통합간에 그리고 사회권의 보장과

개별적 경쟁성간앵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모형을 
「

균

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l



1딕4

R'헝직 i l-지국기-·체제는 시·최닉지 지舍펴· 깅제성징·을 헌-헝시키는 빌전적 J%1헝으2서

사최복지&뇨가 인력개땀과 3로의斗을 향상시켜이· 하며, 사회봉힙·을 바팅·으로 생]산성

븐 높이고 징제성장을 지속시키는 헝테가 되어야 한다,

자유적 복지<·f가가 헌-헝적 복지-)y가로 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에 대한 자조

Ic 력()]) 의한 해짇1·g·식에서 사최적 피커을 깅·조하는 보펀적 복지를 싣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개1計과 김제게<o·의 F'헝에 의해서 사회통합성을 고양쳬야 한다. 그리고 통힙·적 복

지1'·:가가 i·f힝적 J'<l.지국가Y 진%l-하기 위해서는 사최복지에 내한 지출의 적정촤를 통

하여 시·회복지 재정의 it'힌은 도모헤야 한다. 또한 인력개발을 통해서 성징·의 잠제럭을

뉴 ]으로씨 경제성장과 사최복지가 동시에 骨헝있 빌진하도록 해야 한다.

자%-A 복지<‥;끼-에서는 시장경제의 w효合셩을 징'조하고 있으머 통합적 복지국가에서

L 사회+ 인징에 의한 딛-상품촤 정도가 %7- 16등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하이 R

형적 복지-:-·r가 서는 / 1율성괴. 핑둥성이 깅'조도]고 었다. a-i힝적 복지국가애서 효율성

괴. 핑등셩의 조촤를 %-조하는 깃은 -i신-적인 효율성을 중대시켜 괴L 1소득을 矢이고 사

최복지제도릅 동하이 평등%合 W이되 인럭개빌과 H로동기의 -1管에 의句서 사최통힙·

과 겅제싱징-을 i 시에 달성기·으로써 복지 선전<·r가들의 정위기와 겅제첨체틀 해짇히.

고자 하는데 CI 목표가 있는 깃이디-,

- 입한<'·r의 사회복지체제로 설정하고 있는 균헝적 복지국가 모힝은 경제게발괴. 사최

개IA의 상호보우1-성에 기초를 드·고 있다. 깅제성장에 따른 苟과가 공펑하게 분배)림으로

써 모든 <·f민이 d로의욕을 가지고 일십히 일'憤- 수 있게 되고, 상·대적 Z-}차가 줄어들게

dd으로써 사최적 간동이 김·소하머 사최昏'힙-이 보니· 111]]-르게 이루어지게 핀다.

그 러므로 통일한<·[에 있이서-P 사회통합'파 통일에 띠-谷 경제침체의 平-R-중을 극복하

)C 제성상을 이룩하기 위해, 그리고 다잉2한 복지으3(가 충족피어 Al-의 림을 힝·싱·시키

기 위헤 자유적 복지국기·외- 통'切·적 복지국가의 발진된 형태인 균헝적 복지국가 모헝을

체비헤야 한다. 이와 갑온 哥인한국에서 지향해이· 曾 복지)f가 모 헝을 징리하면 4표

5-l> 과 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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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표 5-1> 균형적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i 호주, 일본 l 오스트리아 l
. Mi·h‥ l · 분화복지국가 l . 통합복지국가 l , 복지- 제균
· Espina-Andersen l 

- 자유주의 복지국가 ( - 조합(사 주의)복지 (
l l 국가 l

- Pur·i‥-Tilton l · 적국국가, l · 사회복지국가 l
l 사회보장국가 l l

· 0eo·ge-Wildi·e l · 반(소극적)집합주의 l · 적극적 집합주의 l
. 보편성 정兄 l · 선별적 복지 l · 且편 복지 IA 초뵤장 보뙨
· 복지프로 램종류 l · 부분 l - 다양화 1 栗보편적 프로 램(복지전

l ( l 산망 월생주기 관리)
· 복지수헤대상 범위 l · 저소득충 i · 전국면 l - 전국민
· 보장수준의 적절성 ! · 국1민興저수준 l · 최저수준 이상 보장 l W 최저이상-적정수준

) l l (켜정계수 도출)
· 사회권 인정정도 l · 자산조사 l · 사회권 인정 l · 사회권 인정
· 시장효율성 강조 l · 시장기능 보완, l · 탈상품화 l 蒙 효율성 · 평둥성

l 효을성 장조 l l

고고 고,, 田피 尹·-

l

a

l

주 : 姦는 균형적 복지국가의 특징을 나타낸 것임, 
-

' -

-

-

- .

-

-

.

. l

자료 : (정경배 오 1993 , 129)

5.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단계

북한의 붕괴로 인한 남한에로의 통일은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이 이질적인 두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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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직-스W게 통v·됨으로써 이에 따른 충거이 빌·AW되어 두 체제의 T-기직이고 발조1직인

昏호]-에 일정힌 제힌이 j >L어된디-. 또힌 7f진적 통합은 경제논리11디·는 징치논리 의%

어 주도뇜으로써 정치외교적으로 7걱한 번촤가 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최

경제적 도 의 딧9.l·Y]이 따르지 못할 경우 상딩·한 專란음 7게될 것이다. CI-러묘로 사

최복지제도 통%i·의 $근빙-인·을 설정함에 있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통일직후의 금격한

시-최%1-1동에 대한 ][{A 조치가 고리되이이· 한니·. L/-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제도

적- - 이 일관성 있게 조1개되어이· 한다. 이러한 규진적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제도 통힙·의

$pn-q·인·合 실-펴보]/l 다음과 같다(정경배 외 1993, 148-151).

칫 , 단기적 차71에서 북한주111에 대한 응급구).가 이루어지야 한다. 북한의 겅우

사최주의 게획경제체제하에서 왼·조1고성-과 배규제에 의하여 기본 인 셍촬이 유지되어

았다. O-러2로 사최주의체제의 봉괴와. 시장겅제로의 y환은 북한주민·눌의 기본/y1]촬

·자졔가 위기 처할 가눙성이 맘디-, 따리-서 통일 키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1긴들의 기초생]휠· J,L장정책 - 신시해약 한다.

둘쩨, 남한 사최복지제도의 북한적- - 읍 듣 수 있다. 남한에 의한 통일은 북한지익의

정치 · 경제 · 사최LIl-조의 전민적인 제핀을 요구힐- 깃이다. 정치구조에 있어서는 공산주

의 일딩·j-제쳬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진촨이 이르어짇 짓이다. 또한' 경제

구조0>1 y)어서는 중잉'집권적 계피징제로부터 자본주의적 시징·깅제로의 진호1-괴- 국가소

A-32-J]'-터 개인소유로 소-7곤1의 재핀이 이루이 l 것이다. 3-리고 사회)i촬에서도 렵딘'

주의적 섕1香잉·식으2-t[(터 개인주의적 %省·잉·식으旦의 전魯이 이루이진 >이디.. 이외

긷·은 정지 · 경 · 사최적인 구조 )촤는 AP한주1긴들의 생촬체제를 납한지역의 ]·s·식으로

>.회.시킬 것이디-. CI 러므로 시-최복지제도 또한 남한제1조의 -A힌A- - 이 기본원칙으로

설정되이야 한다.

5찌], 님'힌·제도 ·직정-시의 띵정기긴- 깅과&치를 두어야 한디·. 납북한은 통원 이진 29'

기 상이한 체제속에시 )W쵤·해 왔기 매문에 남A-힌-의 id-격한 제도통힙·은 싱·딩'한 부吟- -

을 tA섕1시걸 것이니.. [J 러므로 납한의 제도暑 북한지억에 허용하는 것을 원지으로 하되

님·북한의 · 5;-3 차이에서 오·는 마찰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어 남한제도 적용의 T-보 y

괴. 갑온 파도겨적 %괴.조치를. 두이이· 한다,

L괴째, 7j-북한 동얼제도의 리- . 合 통한 사회본7·의 증진合 도J교해야 한다. 남북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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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이질화되었던 두 지역의 완전한 통합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사회복

지제도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일치시켜 남북한지역에 동일한 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骨 수 있다. 북한의 붕괴에 따른 급진

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한정부의 부담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포괄성의 한계로 인하여 국

가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원조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경우 민간차월의 북한주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w

이와 같은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1) 화해 · 협력단계
m

- 恭 제도개선단계 b 卽 제도통합단계를 경과하면서 완전한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5.3.1 환해 · 협력단계 
'

화해 · 협력단계는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남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전 직후의 시기

에 해당된다. 이 단계 초기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응급구호가 실시되며, 충격과 혼란

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남북한지역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 협력을 통해 신뢰구

축을 해나가는 단계이다. 남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짐요로써 정치 · 군사적 화해가 이

루어져 남북한 사이의 극단적 군비경쟁은 종식되고 경제 · 문화적 화해 · 협력이 확대될

젓이다,

5.3.u 북한지역의 과도기적 응급조치

이 기간 동안 북한지역은 체제의 붕괴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둥의 모든 분야에

서 갑작스러운 충격과 가치기준들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

이다. 특히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실업의 발생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두와 경

제혼란, 기업도산 등으로 사회복지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제도 또한

혼란에 lIB]-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작동이 중지될 것이므로

과도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과도기적 응급조치는 통일 직후

의 혼란기에 주민들에게 기초보장을 행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직접적으로 생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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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힌-l)l-로 지-g하여 기존의 배규제의 헤체 대- 해이·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 실시

되있던 사최복지제도의 급여5<준을 유지하어 기2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이· 한다,

5.3,1,2 군사비의 펑화적 이용

이 10·계에서 납'닉-한은 군비경젱으로 인한 g-러의 낭비를 종서시키고 -C·<사비의 %으

로 지各펴었1d y]이 사최의 핑회거 빌·7:1에 기여71-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 %이 이루

이지이· 한다, 군사비의 펑촤져 이- 에서 일차적으7 고려骨 수 있는 것은 군비징쟁에서

-VEA되었V) 문직 · 인적 자71을 깅제발7)을 위해 진용하는 것이다. 군사비 전용이 友율

적으로 이V어진다번 북한지익의 깅· 는 자셍럭을 최복하고 세로合 경제셩장의 과정으

료, 진5]하게 될 깃이다. 남한지역 역시 보디· 효名적인 지·원)게분에 의하여 깅제성징·의

세로·운 7)기-趾 멸'y]1 3但 깃이디·.

/비%XI으旦 왜곡포1 자원배분이 개선되어 북한지익의 겅제상힁-이 헌재보다 개신된

디-v-l 복한지띄 주민들의 기본리 복지는 상송될 깃이다. 또한 남한지역은 군비경 이 시.

리·J]f로써 사회의 %1J주최- 과졍에서 骨속하게 요구가 증데하고 있는 사최복지 분야에

보다 l:2'< 깅제적 제원을 平입한 수 있을 깃이디·. 통일과정을 주도하게 뒬 남한사회에

서 - 지기· 증대한다는 것은 통일한국을 위한 몬직 · 사최적 조긴의 차보라는 치.원에서

매 중요한 사실이다.

5.3.1.3 사회복지 관린 인적 · 제도젝 교류의 확대

촤해 · 힙릭단게 동인· 남북한은 여러 분야 서 서로간의 이질성과 동질성各 과인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제의 차이가 M'은 이질성을 화인힘-으로써 남북한은 보다 조심

스럽게 사회깅제체제의 통힘·을 준비해 니·긷 수 있을 깃이다. 이'러한 접에서 시·기 상이

한 체제속에서 발전해 온 사최복지제도외- :tI-련한 인적 · 제도적 고(류의 苟·대는 남북한

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최통힙-은 달성曾 수 있는 게기로 작용합 수 있을 것이다.

님'한의 경·7· 1'r'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7-피· 이해가 부족한 싱'테이다. 북한의 사

최복지제 료 자체의 네용에 대한 정획-한 이헤의 부족뿐만 아니리- 남닉-한 시·최체제의 치-

이로 인한 사최복지제도 셩걱의 차이 문졔는 북한 사최복지제도의 이해에 더·A 큰 어

리음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인구자간의 상1방 연구나 공동세미니. 게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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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각각 쌍방의 사회복지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

된다.

이와 함께 화해 · 협력단계 동안 교류 ·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분야

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산가족 재회및 노 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남북한

지역간의 교 류를 확대하여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의 재회 뿐 아니라 재결합 둥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둠째,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 분야에서의 교 류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북한의 복지서비스가 우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 하더라도 남한은 한반도 통일의 능동적 주체로서 이를 남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계

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적으로 아주 열악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북한의 의료분야에서의 교 류는 북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젓이다.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는 남북간 사회복x]분야0i]서의 교 류 · 협력에 못지 않게 다음

곽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연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둘째, 산업

해보상보험의 경우 기존의 특수업종 제외규정을 폐지하고 전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

용하며, 셋째, 고 용보험의 전면실시가 요구된다. 냇째, 사회부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앴어서는 저소득층

에 대한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확다와 함께 민간사회복지활동이 管성화되어야 한다.

5.3.2 제도개선단계

5.3.2.1 사회복지제도 통합 준비기구 설치

제Y개선단계는 남북한이 화해 . 협력단계에서 이룩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과도적

결합체제를 구성하여 남북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부문의 통합과정을 안정적

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는 남북한이 사회통합의 조속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공동노력의 분야와 형태는 다양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노력은 사회복지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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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최복지제도의 통합에 있이서. 남한의 경우에는 사최복지제도가 확대단게에 있어

<정혀 제계-趾 委추지 못하]1 있다. 221러므로 싱· 적으로 포긷·적인 시-최+[지체게를 기-

지고 있는 5한의 제도와 통합한다는 것은 부작용을 초레骨 것이다. 따리-서 남한지억에

서는 도의 펴·대骨 CIA 진헴시커 북한의 도외· P- 무리飢이 통합빌 수 있는 안징적

기1;Il·을 힝성해야 한다.

동석독의 경-F V서- 은 넘-한 비해 훨%l 성숙된 사최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있음에도 
'

불</-하고 Al직·스런 혼수통일로 인해 상대적으로 포궐·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도1 동독의

시·최복지제도외- 통힙-히·는데 싱·덩'한 문제짐이 야기되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동서독

은 분단 이전 비스미-르크 시기에 힝성된 시.최보%제도를 공-T하)1 있있으니-, %d-북한은

분딘· 이3'- 시.최주의- · 자본주의리·는 서로 디·른 두 체제히·에서 이질적인 체제로서 성장

해 11과 사최복지제도의 7엉에 있어서 공통의 경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

디-.45)

O-러므로 사회복지 도의 통합을 위헤서는 점조1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 윈섣1>으로 펄J오한 제도직 징'치로서 
「

남북시·최북지제도통힙·준비위원최(기·칭),(박순성

19[)4, VI )46)暑 설치省' A- 9)다. 이 위원최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5로 참어하여 남북한

시-회빅-지제도의 힙·을 위한 기본빙'힝:과 제도직 특징읍 질정합 것이디..

, 3.2.2 제도개선단게에서의 유의사항

x]1도개선단게 동인· 남북한 사최복지제도의 통함을 준비하는 과징에서 특히 유의헤이·

힐- 7]욘 남한의 사최복지제도를 북한지억에 일1참%으로 v요하지 않e디노 것이다. 남

A촉1- 통일괴.정에서 남한이 겅제럭의 우위를 기초로 하어 북한에게 일1적으보 자신의

시·피복시세)%·骨 상」노 :l·니-먼, 시-최동骨을 닫성'히-기 기한 남북한간의 상호힙럭을 강1히.

]·.< 제도게선단게는 의미를 성·실하 된다,47) 이러한 점은 기반으로 하여 
「

닙·북한사최

團 團 1 

團 團

45) 71'인회애 의하면, 납닉한 사최복지제도의 동임-을 위하이 
" 

남한은 보펀성괴. 핑동싱의 측먼에 의기적

인 게선조치가 이//어지이. 하미, Q'한은 1首.-k셩의 측If!에서 보다 l'링적인 게선조치가 괸요하다512J

지적하고 있다( ]-인혀 1994 , 63).

4이 은 「남북사최)A.징'昏'7:l'준비위 ·]최(가진),리-7. 할 수도 있다(정적베 외 ]卽3 , 18S).
z{7) 거·인회 

" 

기%-<·의기 접-C- 의Sll %3 힌. i'%3i-의 칙·데·룰 겅지.가. s]·지.에 인빙·리으旦 김·IR
-하%-< 
지배과징음 통히.이 기농적 상표[의존핀-게를 1이는 깃·은 지배와 색-1의 판게이지 공骨체적 핀쌔

는 아니니·"라/t)- <·심·히.고 있다( l-인희 1勢4, 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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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5.3.3 제도통합단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단계는 점진적 통일방식에 비교하먼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통일원 1994,

62; 제성호 1994, II, 196)와 같은 시기이다. 제도통합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북한지역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제도개선단계를 거쳐 제도통합단계라는 체제이행의 과정에서 북한지역 경제는 남북

한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경제

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도산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실업사태는 심각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48)

이 시기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의 발생과 새로운 임노동관계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사회 ·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11111-뜨리게 할 것이다. 이

러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박탈감과 소의감을 통일한국에서는 통합사회복지제도

를 통하여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제도개선단계를 거치면서 쌍방의 제도를 조정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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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복지제도통합은 상호 발전적인 방향과 실질적인 롱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 의한 통일과정에서 사회복저제도의 통합은 균형적

복지국가모형을 지향하면서 통합의 기본원척속에서 단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의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독일통일로 인하여 동독지역에서 1992년 헌재 폐쇄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국가 형성기 남북

한 경제력의 격차가 클수록 기업의 도산과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길국신 외(l)

1994
,
243에 나타난 통일 이후 동독지역 산업부문별 기업폐쇄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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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을 화해 · 협력단계, 제도개선단계. 제도통

管단계로 나누어 고 찰해 보았다. 통일한국에서는 이같은 통합사회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통일후유증의 해소와 사회통합문제를 해겯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간존엄성이 보

장되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먼족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

·
.

'

d.IL]- 3 등 분as-g y骨)%1-A)%])%-]兄 L]-IE]-L]-듯.1 FMF 9순% 와 z]y
고

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을 고 양하는데 더 큰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

정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를

포합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기 때문

다.
"
·

L...
. . / X

·1츠같은 남북한 사희복지제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내

포하고 9)다. 項째,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경험과 체제대결 등으로 인하여 반목과

불신의 요소가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사회복지제도는 분탄 이후 첨예

한 대립과 갈등속에서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체제상응성을 높이

는 수단으로 작용할 젓이다. 둘째, 제도적으로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근 통합에 따른 소

외와 부적응에서 오는 갈등을 흡수할 수 있을 젓이다. 또한 남한에 있어서는 통일에 따

른 고 통과 비용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통일국가 건설에 대
I

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J

분단 이후 정치경제체제의 목표와 근대화 추진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되어 온 남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징을 살펴보면, 먼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대체로 형식주의

적이2 국가편의주의적이며, 잔여적 . 시장의존적 · 자본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복지수혜룰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기

보다는 수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복지의식의 전근대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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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을 화해 · 협력단계, 제도개선단계. 제도통

管단계로 나누어 고 찰해 보았다. 통일한국에서는 이같은 통합사회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통일후유증의 해소와 사회통합문제를 해겯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간존엄성이 보

장되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먼족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고

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을 고 양하는데 더 큰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

정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를

포합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기 때문

. . J %

·1츠같은 남북한 사희복지제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내

포하고 9)다. 項째,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경험과 체제대결 등으로 인하여 반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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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으로 작용할 젓이다. 둘째, 제도적으로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근 통합에 따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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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 통과 비용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21세기를 주도해 나가는 통일국가 건설에 대
I

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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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정치경제체제의 목표와 근대화 추진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되어 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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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복지수혜룰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기

보다는 수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복지의식의 전근대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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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한 -탁한의 사최복지제도는 정권유지의 수단 혹은 주빈의 이반과 저항을 에빙·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외· 너불어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인·고 있는 문 점은

분단으로 인한 애산구조의 왜곡힌상을 들 수 았다.

통일에 대한 이·빈둘의 지니-친 기대는 이깃이 호1실최-되었을 떼 큰 실밍-1·f·으로 니.티v

수도 있다. 이러한 실망김-은 오히리 이질적인 7·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

- R- - Ia-인<-로 직·- - 힌' 수도 있다, 그러-E로 통인힌·국의 시·최복지제도의 기뵨 빙'향은 빈족

의 전통적 가치를 쫑71·한 사최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디·. 이를 위해서는 1긴저 IcJ-한 사

최복지제도의 분제점을 고 찰한 다음 통일을 대비한 사최복지정첵)x·향을 강7·해야 한

니.. 昏일을 내비한 남한의 시회복지정피<, 칫쩨,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보장을 제

W하고, 식- 이상의 보장수준-S- 71하는 사림-은 자기의 소득에 띠-라서 기이금을 내고 이

에 상'응한 보징'을 l%Il-게 되는 소득비려제도릅 <·31'으로 하는 이원적 체제를 도 H]혜야

한디-. 骨 , 骨일된 힌/·f의 님-P;F한지익애 거 하는 J;:L든 f민애 대헤서 기초의료%L징·이

제W되어이· 
'한디-. 
셋째. 기초주거%A-E V든 1림긴에게 거주에 뮐u%힌· 최소$l-SC의 기초

1J-위 공·긴·을 곱헤야 한디·. 1-I , 통일힌·국에서 과대한 통일비용 부남에 따른 겅제침

A-)1외- 사최갑등은 VA'소시키거 위하어 사회복지 도의 통힙'은 비용且율적인 정책기조를

체택해이· 한다, 디·섯쩨, 공공복지인럭]J·을 구성하어 보건 · 의료 · 기술지원 등의 부문에

를1-용힘-으로써 제정율 질김·헤야 한다, 미·지박으로 통일한국의 사최복지제도의 3표는

민족W질%을 최복힘'-g-旦써 사최통힙'을 닐'성하는데 V어져야 한다.

분1],·국 통%]'범'리올 크 두 가지로 3L 헤 보먼 첫 . 어느 한 사최가 체제를 유지曾

수 없어 디·른 사최로 통합되는 빙-%Ii과, 둘째, 점진적이고 단게적인 변촤가운네 씽·)俯·의

후1-의에 의한 통힙-삥·빔y 로 이분촤 한 있다. S <녁(에서는 전자의 빙·l&1을 채덱하여,

북한의 붕괴에 따른 닙-한에 의한 3[7진리 봉일방리合 섬정하여 사회복지제도의 통힙·방

안을 31힐하였다. 이 결과 님'한에 의한 통일과징에서 사최복지제도의 통합은 다읍의 윈

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위조]에 대한 안전명· 제공의 원칙이다. 骨쩨,

납북한에 동일한 사최복지제도 수림의 원칙이다. 셋새, 자유민주주의 몇 시장경제에 기

반을 둣. 1但국·1적 힝내 적용의 %A 으로서 님·북한 통알은 자유민주주의외. 시장겅제체제

애 기)].l.한 통일이어이· 
-한디.. L< 

, A 성파 7농성의 적절한 조최-의 원키이다. 디-섯쩨,

님-북한 싱·호 曾진적 l 제도수 - 의 원>이다. 마지e]-으로 북힌세 기엄의 깅T력 강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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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이주한1제의 원칙이다. 또한 급진적 통일시에는 우선 단기적으로 통일적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응급적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제도

적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CD 화해 . 협력단계 - 2

제도개선단계 - 卷 제도통합단계를 경과하면서 완전한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

다. 낱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한의 화해 .

협력단계는 쌍방이 적대적 관계를 弔산하고 화해 · 협력을 통해 신뢰구축을 해가는 단

계이다. 남북한은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종식시키고 군사비의 몫으로 지출

되던 재원이 사회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 제도개선단계는 낱북한이 사회통합의 조속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통管기구로서 
「남북사회복지제도

통管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을 총꽐한

다. 이 단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를 북한지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제도통합단계는 제도개선단계를 거치면서 쌍

방의 제도를 조정해 왔으므로 삼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다지 심각한 충격은 엾을 것

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차이와 기존제도의

부분적인 적용에 의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한 부문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

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통일논의는 다양한 분석시각과 전문적인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문의 법률이나 제도의 통

합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일방식의 유형별로

다각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방식의 유형별로 남북한의 법률이나

제도 등의 통합방안에 콴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와 콴련해서는 각

통일방식의 유형별로 소득보장제도,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물론 교육정

책이나 주택정책과 같은 세부적인 분야의 통합방안 연구가 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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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1

통일은 분단된 우리의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켜 지금까지 국토분단으로 인하

여 왜곡되었던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대륙과의 연계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동

북아 경제권 하에서 중심역할의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제도의 정비와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이야말

로 통일한반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반도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산림자원은 한반도의 최대자원

이 될 것이며. 한민족의 미래가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서 그 이용과 관리

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산림자毛은 산림면적이 북한 전체면적인 1,240만ha의 779

에 해당하는 950만ha이며, ha당 임목축적은 약 44.8m'로 추정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

자원임에 틀림似다.

그러나, 최근 인공위성 자료에 의한 분석에 따르毛 산림면적이 약 845만ha, ha당 임

목축적이 40.6m3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개간사업, 에L-1지 부족에 의한 남벌 등으

로 산림황폐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통일 후 산림자원의 복구가 농

엄구조 개선사업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단순히 지금까지의 임업적 측면

에서의 관리방안 수립이 아니라, 국토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종합개발이라는 측

면에서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관리는 사유재산권 확립을 위하여

추진되는 토지사유화에 따른 산지소유제도의 개편과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

의 모색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선 산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1

지금까지 산지는 단순히 임목생산의 장소로만 취금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수원함

양, 공기정화, 여가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공재적 역할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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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한 꼭제의 자骨-3-이 약1 5%에 불괴·한 임%부분의 이긴을 살피볼 떼, 북한지억의 광

부1-힌 신·지의 且 A 개1吐은 신진6업3'fd에서니- -趾 수 있는 대규·SY의 Y]의<적 임업징잉

은 추진할 수 있는 j (한한 커-재릭을 지닌 장소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부문 사유촤와 관런하여서는 독일과 렬·은 급진적

시-T-회.보디-는 단게적으로 한시적인 국-8-촤 유지, 부분적 임대제 추진, 전번직 사유화의

추진과 v·은 점진적 시-유최- t·S'시의 추진이 토지문%l]가 극심하었던 과거 겅효]에 비추이

볼 때 적71·한 사 - 촤 i-s-식이라 셍1긱-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산림은 환경자원으旦서의

기·치외- 공적旦지로의 횔·- - 기·치 i]긱·한 31지비죽기능의 일주1·으로 대부분음 <·f가외. 같

m

-

-A3주체가 보%-하]f 관리하는 빙·인-이 리%]-할 깃으且 생긱-된다,

특히, 토지림제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 긱- 개1핀신·림의 생1테적 · Y지% 특성을 고리하

이 11약기 입엄깅잉이 가능힌- 산지는 A&1신임지, 쵠·경제 밋 공공재로서 d·치기. 높은 신·

지는 공의3]지, 힝촉- 도시직 IL지로의 용도나 주요 [기·기1원씨설용지로의 이용이 싱·

꾀는 산지는 산업입지旦 구분히·여 사유화 7 이용과 관리1%-향을 섣정하여이· 省 깃이다.

투기적 %7-요의 발셍기-능성이 높은 산업71지는 <·fl-싱·데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Y

기문 반섕1의 소지를 사진01] 차단하고, 도로, 칠도 兮 핵·가기빈·시일 긴설사업의 추진

에 唱--S-71· 록< 있도록 하는 빙'안이 적힙-할 것 - 且 핀·단되머, 대고IL모의 지-본파 노 동럭이

드.입되는 임목V산을 촉진하기 위하이 셍산임지는 민간부문의 오]업경엉 참여릅 유도하

이 촬성촤할 수 있는 축먼에서 공공오]데제의 추진이나 점진적인 사유촤를 추진하는 방

안이 <·;-토의 友 적 이벙-측면에서 비·립'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T한, 통일 후 산림자원의 艾 적 관리방안을 모섹曾 때 간괴·히·어서는 안 빌 사안이

비.로 북한지역겅제의 활성회-를 도모句야 힌·다는 측먼이다.

극소]힌· 산지의 핑-폐회.외. 개속되는 홍수로 심지'힌- 식량난을 ·겪고 있는 헌심에서 북한

의 산릴복구사업 , 통원 전에도 경제협릭치·원에서 추진힐· 수 있는 시-업이라는 접에서,

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입입이 대7-모의 노 동리이 필요한 노동접익:적 산업이머. 대고·모의 자본투자가

$3)-되지 種‥t 무>해 J<업인 W시에 힌d된 지역공긴· 내에서민· 추진省 그 있는 특섬

을 지VI 관게로 통일 후에는 -<F한7민의 안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이 북한 s

의 실입/C-제 해<에 띠-른 T생省·안정과 이에 뗘·른 북-.힌·지익깅제의 唱·성촤 도JL 넘-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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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주 억제 동의 다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하게 보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부터의 통일에 대한 준비는 사회경제 각 부문별로 추진된 내용을

다른 분야의 준비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펼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통일 후 한반도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산지는 단순한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국토의 종합적있 개발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언 접

근이 이루어 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토지자원의 일부분으로만 간주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로 유지 . 관

리되어 온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서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임업적 가치와

촨경경제적 측면에서의 산림의 가치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감안한 관리방향의 수립

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마련하여야 하나, 이는 단순히 임

업적 측면에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유관분야인 국토 빛 토지정책, 경제정책 분야 등이

함께 검토되는 다학제적 방법론에 의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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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980년대 후반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에도 통일이 이루

어 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떠올리게 했으나, 통일독일의 사회변혁과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일을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일

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 · 문화 등의

종합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 · 경제 · 사회의 각 부문별로 통

일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분야별 준비결과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작업의 펼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분단된 우리의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통일은 지금까지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던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대륙과의 연계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작

게는 동북아경제권의 판도변화는 물론 세계경제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였

는 잠재력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활동骨간은 현재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틸 것이며, 또한 풍부한 경제활동인력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즉, 통

일 후 
'

국토면적은 헌재 남한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22만kma가 되고, 인구도 약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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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깅·조되57 있으머, 토지이뎔-의 효 촤를 위한 디·양한 산지이2빙·인·이 새롭게 김旦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신-렴의 공어적 기능이 1996닌은 기준으로 인간 약 34조윈에 이

본다->·< 산림칭의 조시.검과1)o)] 비추이 본 떼, 통일시대의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도 단순

히 J'l'(지라는 기·치 외에 곰y제려 역'骨에 비중윽 C 관71에서 효율적인 산림지·원의 관

리 y 骨성 )·9·안· A--l- 하여야 함 d이디-.

힌제 . 리논 IMP구제금은읏 지원 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핑예 놓여 있다. T·]한

깅제위기는 
-7·
<기- %XI럭이 약촤되었기 떼문이리- 분석되고 있으며. 그 원인중 하나로 높

p, 토지기·격과 임331-수준을 들31 있다, 이러한 접에셔 북한은 旦지기-격이 저림하고 훈런

dd 기쿠(IL骨띄이 폼J)L히·이 통일 후 지'종 산3] 낄 도시적 용도의 토지수요가 중가될 짓

이 예상되미, 이를 헤길하기 위하어 h]은 119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가 도시적 용도로

-i 익힐·各 어느 정도 분답히-여이· 할 ·깃이 기뎨된다.

뗘·리·)%-i, 본 연3t-에서는 통일 후 국見공간 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산럼자원을

내상으로 통일한국에서 추진될 토지사유촤를 포함한 토지정첵 기조와 연게된 켜·리적인

산지1-A쎄V의 개편1'v·안을 모섹함과 힘-께, 심긱·한 수준에 이르는 북힌.의 산림촹페지

복구·l-q-안과 %名 키인 산림지·오1 관리16'안- · 모섹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 산림자원의 효

율·직 관리외· 북한의 지역깅제 촬성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 
. 2 연구범위 및 방법

1.2.1 언구의 범위

통일한1권·도의 산림지원을 이떻게 谷리하고 계발省· 것인기-에 대한 문제릍 모섹하기

위하이 통일힌·빈도의 정치니· 겅 체 의 기조를 기·정하이야 한 것이디-, 구시.최주의 국

가의 제제진환 사레외- 중국의 부분적 시징·질 체제 도입 동을 감안하여 볼 떼, 본 인구

에서도 통일한반1죠의 체제는 hd'한의 시징-겅제체제吾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가 W촤되어

통힙·하는 즉. 시징-깅제체 를 기빈·-p-로 한 통일한빈·V의 체제릅 기-정하고지. 한다.

연//의 시긴·적 ]/]위는 미지의 시점이지만 납북한간의 통합이 이루이진 시점을 기준

으Y 크 게 통일 전과 통일 후로 구분하여 통일 
-1에는 
남북한간의 겅제헙력파 같은 관

1) ·RI키v·, 12WI, 21세기 A[림의 새로운 기치, 선-림, 4 l호, 임7]'fly조힌·중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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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개선을 통한 임업분야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통일 후에는 전반적인

토지제도의 개편과 국토개발정책의 기조 하에서 산럼자원의 관리와 개발방향을 모 색하

고 자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통일 후 국토공간구조의 개편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토지소유제도의 정비가 꾈요한 북한지역의 산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2.2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의 틀

대부분 북한관련 연구에서 부딪히는 한계는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현황자료가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현황자료가 북한의 산림소유 및 산

림현황을 파악하는데는 극히 어려울 것이나, 통일원 등에서 수집 가능한 북한 관련자료

와 지금까지 수행된 북한의 임엽 및 통일 후 토지정책과 관런한 기존연구들을 기초로

통일 후 토지정책 방향에 기초한 산지소유제도의 개편과 효율적인 산럼자원의 관리방

안 및 이를 통한 북한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의 산림자원현황분석에서는 기존의 추정자료와 함께 최근 원격탐사기법의

발달에 따른 국내애서 추정한 인공위성 자료분석 결과사례를 기초로 북한의 산림자원

험황을 추정하여 보았다.

전체의 연구진행은 산럼을 중심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산지소유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체제전환에 따른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지사유화를 특히, 독일의 사

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분석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4 그림 1)

2. 북한의 산림헌황

2. 1 북한의 산림자원 현황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롱계를 대외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최

근 국제기구에 발표하고 았는 통계자료조차도 서로 상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자체

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2) 이는 산림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림면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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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림 1> 연구수헹 치1기1도

[ e · Al·rnv,!·,·-,, l. i

[ ],p宅-·4, · 例 l

l -·,[制 ‥‥-씨A-러 l l ·치 이·)11디 ]
l - l

l 潁.訓박V'] l l 寡/ 칫核'·A, ,. lL
r

l va 후 <l.y]자71 <Y . ‥g.- 이 3/ l

l J

6목축적괴. 관련한 지·료도 직주]적으로 빌]L히·지 種·'고 있는 실정이디-.

따라서, 북한의 산림면적 및 입목축직에 대하여-s 일빈·직으로 과거에 국제기구 둥에

團 團 團 윈 團 團 團 團 團 그 

團 團

團 

團

2) 고일7, 오강수, 199S, 북한 겅제통게의 %)태와 과제, 통일내비 통게부 의 데옹빙·인· 위크{7자료, 북
"l-이 ' i]71d, 5월 UN에 제춘한 지.표에석는 i fy 딩�' 0DP暑 %2'1로 보고한 반면에, 

'開년 3 UNDP에 제

畓.한 지.료에시는 f481旦 보5( 하이 -s·식발표자0.에 대한 신뢰성도 길이피어 있다54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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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 자료들을 연계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개략적인 산림면적 추정

기법 둥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신뢰성 높은 자료를 습득하는데 유용한 방법

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면 을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의 토지이용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북한에서 국토 및 토지이용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1977년에 제정된 「토지법」 이

다. 이 토지법에서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농업토지, 주민지구旦지, 산럼토지, 산업토

지, 수역토지, 특수토지와 같은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산림토지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예정인 산야와 그 내부의 각종 이용지로 정의하고 있고, 그 관리

는 국토관리기관곽 토지를 이용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가 담당하며 이들은 산림의 남

벌과 화전개간이 없도록 철저하기 감독 · 통제하도륵 명문화되어 있다. 북한의 토지이

용관리 및 감독은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가관리기관

이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경작이 가능한 토지의 휴경, 타용도로 전용 등의 경우에는 허

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연여건상 농경지 확장과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의 수요는 제한적인

간석지 개발이외에 주로 산지의 타용도 전환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실

제로도 이와 같은 토지이용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1950년대부터 야산개간

을 통하여 경작지, 과수원, 뽕나무밭의 확대 등 농업용지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산림의 상당부분이 농업용지로 전환되였음이 추정되고 있다.3)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산림면적은 북한토지 전처]면적인 L240

만ha의 77%에 해당하는 약 950만ha로 남한 산림면적의 약 1.5배 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그 외에 논과 밭을 포함한 농경지가 200만ha로 전체면적의 16%를, 약

50만ha는 도시용지, 나머지 50만ha,가 기타 용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4 북한당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지면적이 국토총면 의 약 80%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해발 100- LOOOm이내의 저산성 산지이며. 약 13%가

해발 I ,000-25000m인 중산성 산지. 해발 25030m이상의 산지가 0.26%, 나머지가 해발

3) 김운근, 서승진, 김정봉, 1994, 븍한의 엄업과 수산업 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9.

4) 통계청, 1997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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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m이히. J 짓으로 발표히·고 있다.5) CI러니-, 북한의 산림1;9적에 대한 지.료는 다른 분

이·외- 자료외. u]31-가지로 추정자료간의 W차가 J-]>-)-하이 51 퉁게의 정叫싱이니- 신뢰성

이 부족한 실정이다.b)

이러한 문제를 해겯하기 위하이 최근에는 인공위셩올 이용한 토지이- 1칙·의 분석작

Ri이 니-잉지.게 추진되]1 있다. 인-'(위셩 지.且-趾 이- - 하여 추정한 북한의 Y지이싱-힌尋·

온 4 표 l%과 같니·.

표 l l·v한3 토지이. - 헌쵱·

자1-L : o]승호, Iq(]7, 인공위싱에서 ·뵨 북힌·의 산렴지.원한)촹

이 지그L에 의하먼 1체 북한<·반름1;I-1적 ),240반]la중 산림먼적은 약 68.l %인 S45만ha로

<시-되있으며, 주거지 l. l%, < 7.6%, 밭 I l.6%, 초지 8.6% 등으로 나티-니., 지금까지 공

리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산4먼적 950만ha에 비하여 95만ha가 감소된 짓으로 추정하고

있디·.7) 이리한 71괴-는 해빈'고도가 낮은 지역을 중십으로 嗚'은 개간이 이루이질음을

나나내고 있디-는 디‥邑 연구건과S)외- 인게시키 볼 Iq) 설질적 %로 嗚·은 산림번적의 감소

가 있었던 것을 실증적으로 즈-!-어주고 있다. 이러한 산림1/1적의 J-]-소원인$.로는 식%증

산을 위하여 추진퇸 이른바 
' 

다락밭' 개간사입과 호1동농장의 3)료림 채취로 인한 산럼

의 쵱·폐최-를 둘고 있다.

L

5) 昏일원, 1彈6, 북한겅제통개71, p7S , 조선중잉'년깁'(1995)의 1166에서 세인용,

아 2]운<:!- 외, 1努4 , 전게서, p l7. 본 지.%1져> 의하먼 직%B]직으로 추정한 북한의 산림면직은 최소 630만

i>11에서부디 최대 S85만hE로 7징되고 있으며, 닉.한의 토지이- - 체계 %을 감안헤 볼 ttll 동일부에서 믿·

표하2 있는 1993년 현제 047.7만1w1는 z}정한 c/정치리-V %')·0히·었은·.

7) 이va'L IW7, 언공위성에서 본 뀨한의 신· ]자 :]힌毛·, 원간 임업징보 제74호, 8]엄언구원, p47.

8) 김 
. l, 1098, 71저1a시.에 의谷 녁헌-신-림의 쵱-911회 헌심-, 2;L리대이·)t( 지.인지.원인5t소주최, 신-림者·깅의

모니버링에 l·한 t·f재학술최의 -2.:·A·l·71, -存수피해가 兎10 毛-헤북도지역의 인공위성 斗료에 고도/(

이-B.히.이 ]F시한 결과, 해발 200m까지1'2 게긴-에 의'히·이 VI-h;이 밀-이 메숀되었으.니-, 헤발 3U0m이싱'의

산림에서는 71%: 의 뵤존싱데가 잉·호한 깃으로 ]1식피있디J( 발표.



22S

4표 2%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자료 : 이승호, 1997,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북한의 산림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로 임목축적을 들 수 있다. 임목축적

과 관련된 자료도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표하지 않아 추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70년 북한에서 발표한 임목축적은 160뱍만m'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를 기초로 연간 순축적생장량을 가정하여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

신자료인 중국임업부 발표자료인 500백만m'는 직원의 북한출장시 습득한 자료로 보이

나 정확한 출처나 수치의 근거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김운근 등(1994)은 1970년

발표자료를 기초로 연간 순축적생장량을 5%로 가정하여 추졍한 결과, 1991년 현재 북

한의 임목축적이 421백만m', ha당 평균축적온 44,8m'으로 추정하고 었다.

그러나, 인공위성자료의 분석에서는 북한의 총임목축적을 1996년 현재 약 짜3백만m'

로 추정하고 있으며, ha당 임목축적도 40.6m;로 나타나고 있어 1995년 현재 남한의 ha

당 임목축적인 43.Im%보다 비교적 임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별로

는 침엽수림이 전체 임목축적의 25.2%, 활엽수림이 59.9%, 혼효림이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ha당 임목축적은 침엽수림이 51.6m3, 촬엽수림이 38.5m', 혼효림이 35.5m'의 순

으로 나타났다,9) 4표 2%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19.8%, 촬엽수림 63,2%, 혼효

림이 17.o%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산첨엽수립이 8.5%, 참나무림이 10.9% 분포하고 있는

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직 . 간접적 추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산림은 고도가 높거나, 교

통이 불편한 입지의 산럼은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삼림상태를 유지하고 있

2j 이승호, 1997, 전게서,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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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J-%I'l, )L시인H이니. 접근이 잉·%힌· 해4고V기· V7 지억의 신7]은 식링· 잊 에너지

-l/,제의 헤진- 위叫여 심힌 判손-이 진宅된 상태리-{ 것을 일' 수 있있디,

. 2 북한의 산림황페 헌황과 문제점

산림V>껴의 비2중이 높온 것을 인이한 -딕-한당<·(은 신-림지.원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

-·흐이입·디.. 띠-라서, x]]3차 7개닌게 1 기간 骨에 150만 정보의 조립목표를 설정하고 징제

림조셩을 목표으.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니-, 20만 정보 세띵'칠'기 동, 진5'fl료 다릭-

반만들기 -C동, 키-骨 건설자제용 목재, 심지-힌· 에L·>지난 해소에 따른 1種%J-픽득을 위한

님-l:[l V[-의 엉향으로 신·W이 지국히 힁·페촤된 )으로 일·리지고 있다.

실제로 IE5노1파 19[]6닌의 엄청난 홍수피해를 71은 서납펑야]/의 펑인-tI뷰 L 및 촹

헤남북V지익은 인31·밀도기- 높/d- s· 1의존3조가 높아 디·吟빕·의 게발이 추진된 지억으로

진술한 비.외. 같이 헤발 20Ur까지도

� 

개간사업이 추진핀 T]에 비추어 몰 때, 그 핑·페정

At는 J]긱·한 수준이라 d·단침- 수 있다, 이러한 짐과는 북한의 행징구역벌로 산림1뇐적과

입목축·적을 추정한 4표 3%의 길과률 보면 더욱 구체·리으로 안 수 9)다.

t

IL 3% 북한의 행정구익1칠 산림헌횡·

지.<l. : 엽힝VI, 1切4, 사 f의 
·:·
t-토 V]' - 도시와 교통을 중심으로

이%호, 19S7, 인3위성에서 4/, 꽈한의 신파]지.AJ'헌성-



227

이 표에서 북한의 ha당 평균축적인 40.6ma이상이 되고 있는 시도는 동북부에 위치한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비교적 산림면적률역 60%이상인 지역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남한의 ha당 평균임

목축적(43.1ha)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3개 대도시와 남서부o)] 위

치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임목축적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홍수피

해가 심각하였던 황해남도의 경우는 ha당 임목축적이 27.7m)로 남한의 2980년대 초의

임목축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산림의 황폐화에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과 에너지부족에 따른 에너지 확보를 들었다, 특히, 식량증산을 위한

농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주체농법에 따른 밀식재배와

다락밭 건설을 들 수 있다. 특히, 무리한 다락밭 건설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는 최근의

홍수피해를 초래하여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락밭 건

설온 각 시 · 군의 인만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주관하여 경사 18도 이하의 산림 및 가

용토지를 작물생산 가능지로 개발한 것이다. 1985년 북한이 발표한 다락밭 개발면적은

167천ha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뽕나무와 사과, 밀원, 식량작물 생산

에 이용하여 식량증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 그러나, 다

락밭앵 토사유츨 방지장치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작물도 지력요구도가

높은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고 농기계 사용의 한계와 비료 및 농약부족 둥으로 활용도

가 극히 저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11)

또한 북한은 산림의 국유화 과정에서 배정된 약 40만ha의 협동농장림중 40-50%인

15-20만ha가 다락밭으로 개간되어 심각해진 연료난과 함께 황폐되었다. 따라서, 북한

에는 약 317-367천ha의 다락밭으로 개간된 방치산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2)

그 외에도 <표 1%에서 초지로 분석되고 있는 l,066천ha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10) 김운근, 1997, 남북한 콴게개선을 위한 농업분야 경제협력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 한세정책연구

원주최 남북경협 공개토론회, p83-

11) 히라따 류타로, 1997, 북한의 농업기반 실태와 국제협력방안, 농어촌진흥공사주최 북한농업 반

국제세미나 자료집, pp53-58.

12) 이광원, 1997, 북한 황폐산림 실태와 복구대책, 고 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주최통일과 한국임업세미

나,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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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70년의 초지번적인 99羊111al(다)L 10배 정도인 967초1ha가 증가한 부분으로 이는

대부분이 신v이었 l 부분이나 1펀채로 인하여 촹폐촤된 지역이라 추정되고 았다.13) 또

한, 북한딩-국이 지정한 산림 중 입업부에서 VI·리하는 54%의 임신·공3]림을 외하고는,

니.머지는 관리부처번로 관리하거나 연且림 등으로 이용하고 있디-. 따라서, 4표 l%의 자

료를 기준으로 할 ,
46%에 해딩-하는 약 2,974친))a는 lla딩- 임목축프1이 10mI이하로 산

71이 ]의 쵱-페된 상내라고 간주하어도 필 부 으로 통일 후 산림복구에 관심을 두어

야 l- 부분이다,

따라서, 통일전이라도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의 하니.로 토사

T-출의 방지를 위한 약 il7--.367친ha에 데한 시.벵·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l·g-안을 겁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식毛·종산을 위한 농업구조게<1사업 외에 북한의 산림쵱-페화를 가져온 다른 요인중의

하니.는 무계식적인 연료림의 활용은 들 수 있다- 총체적 외화부족에 따른 에Ld지 난으

로 인히-여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임산인료를 사各하

고 있는 젓으로 일·려지고 있니.. 특히, 구사회주의 a r가의 체제전횐피 이루어진 1980년

대 말-1츤더는 구소 )으로부터 석(의 공급이 김'소, 중단됨에 따라 전럭난, 기게작업의

C란 등으로 임엄셍산량도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지%11敍로도 도시지억과 도시21il 농촌의 
'헙동농장은 

임산연료 75%, 기타 농

산부산물 20%를 사- - 하고 있-헐A·, 산간이나 일1<J·A-촌 지역에서는 95%이상을 임신·연且

에 의존하고 있는 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이싱-과 같이 북한산림의 쵱· 화 원인으로 晋)1 있는 처량난과 에너지난은 북한체제

의 존립을 좌-Y 管 정 1로 중요한 사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인·에 가장 헥심

저인 분야로 산림자원의 관리기- 인게되어 있다는 사실에 통일의 여부와 판게없이 한반

도라는 ·L·<토>간의 1名 적 이 - 이리·는 측먼에서 시급한 대인·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 이굉-윈, ]%)7, 전>l)서, Pl%15-48.

14) 이 
- 윈, ]Q97, 7'l 서. pp 51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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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산지소유와 산림정책

3. 1 북한의 토지개혁과 산지소유권

북한은 해방이후 정권수립이전인 1946년 3월5일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5를 구성하고

위원장인 길일성의 명의로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

토지개혁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에 따른 체제 개혁적인 측면도 있

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요인은 일제하 북한<]역이 중공업 위주로 발달됨으로써 남

북분단 후 어려워진 식량사정을 해소하고, 일제하 집중화된 토지소유를15) 비롯하여 과

대한 소작료 지불 등 식민지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타과하는데 있었다.16)

토지개혁의 대상으로는 일본, 일본인과 일본인 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조선인으로 일

본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 또는 해방당시 자신의 지역으로부터 도주한 자의 소유

지에 해당하는 적산토지와 5정보 이상의 조선인 지주의 토지, 자경하지 않고 전부 소작

을 주는 소유자의 旦지,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모든 토지, 5정보 이

상을 소유한 성당 · 사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의 소작토지가 해당되었으며, 그 외에 지

7의 가축, 농기구, 주택, 일본정부, 일본언, 일본단체소유의 과수원 및 과수, 농민이 소

유한 소규모 산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토지개혁은 농지뿐만 아

니라, 산림과 공장, 광산 등 전 국토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믈수에 의한

국유화 조치로 나타났다. 이 당시 산림은 1946년 6월 임야관리령에 의하여 국유럼과 민

유림으로 구분하였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7년 3월까지 이행토록 함으로써 그 시행기간을 1년으로 설정

하였으나, 사실상 즉시 단행되어 불과 20일만에 완료되었다. 1946년 11월1일 
'토지개간

법령5을 공포하여 토지개간을 허가 밤도록 하였으며, 개간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시켰고, 1與7년 3월22일에는 
t 

산림에 관한 결정서'를 공포하여 묘지 및 집터에 부

속된 소규모 산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을 무상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이양토록 규정

하여 산럼의 실질적인 국유화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동안 국유림과 민유림

15) 토지개혁당시 북한총농가 호수의 4%인 46,134호의 지주가 경지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兎다고

함,

16) 겪영윤, 1996, 북한 토지소유제의 젼개과정, 월간북한 12월호. 북한연구소, pp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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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R-되던 신-i%5올 시-적소-8-의 개7]을 배 하고자 국가기관이 직·Il 관장하는 국기-

림괴. 지병-기괸-이 괸징-히.%주 지1·q·림(<L 
c/y叫여 신·림의 5 f기-1유.-趾 획·]r히

� 

히.있니.,17)

토시개헉조치 후 북한은 1946%>l 8월 산업 · 핑도 . <수 . 체신 · 은헹 등各 국유촤하였

으니., 산림을 Al힘·한 旦지게이괴. 국-8-촤조치논 148닌 9월8일 
'조11민주주의인빈공최-국

毛5[]'에 의하여 1인 친으로써 
' V지개혁에 관한 법렁'이 공포된 지 2닌이 지나서야 토

지게'치 <21시에 대한 빕작 C-거를 마린'한 A']이었다. 한신 
'조신민주주의 인민공촤<·r헌

빕' 제7조에는 
" 

아직 F'3개'혀이 실시되지 이·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L 최고인민

회의가 3i·정하는 시일o]i 이를 <1시한디·"라고 규·징히-3( 있음으보써 남한지9에 대한

지개힉 /']-거v-정을 미.런히·고 있음을 일' 수 있다.

3료지개러 님·시 421간 호 J>L디 몰수힌 V지·는 -%[한 총깅지빈적 198민· 정J;L의 익7 51%

인 101 ]/l- 정JiL에 뎔-榮- 며, 이는 지7기- 소 榮<l 토지의 80%이상이y)디-. 5L'한 수巨

지 중 開%의 농경지가 직직-이 가능하었으미, 게속적으로 소작을 준 %-기·호수도 전체의

54W-謹 치.지한 깃으로 일'러지 있디-.16)

몰J[된 旦지·는 35지비A-도, 토지-/성, 이성-T긴 등 토지의 과 가족수. 가족내 노 동

능릭 소-S.자의 수吾 기-;(으로 세정한 T]수게산1A'시을 통해 펑균 1사정보5-f모로 72만 호

에 ]R-배하었는비-, 고- - S·t꾄·페게 22,387졍)IL(2.2%), 旦지가 
·1히 
없는 %-민에게 6035407

정IL(60.3%), 3료지가 적은 농먼에게 345,974정보(34.6W)가 - 배되었고, 이주한 지주에게

C- (- ) ,622정보(l%)를 분배하고 니.머지 l.9%는 인IF위윈최가 보T-하였다. 이렇게 뵨배반

f 도지는 도 인1(!1위우1최가 見지소-i권에 대한 중임서를 11부 · 발2하고, 토지대장에

등재하있으L]-, 토지 -1의 메매 · 저딩- · 소작은 
-cr지되었다.

토지게힉읍 동해 見지가 몰/꾄 지주들은 타향에서만 Y지를 분베1;s·을 수 있도록 함

으旦씨 지주듈을 디.론 지씩·으로 깅·x]i 이T시키는 효파를 기·저왔으미, 骨수토지의 무상

분배는 z·민 兮으로부터 횐·엉을 fy아아 - A한정6(l AC 1의 지지기반이 되있으니-, 분1개된

토 지에 내한 일체의 처분권合 A-이햐지 않았기 Iq)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지분배IL

다는 164<-직인 도지분베에 CI- 친 깃이리· 펑기-힐- 수 있다.

V 지가]혁의 실시로 인하이 -].l-한농7]온 소-d-모 개인농입 중심의 소싱'품 섕산구조로

. 團 團 

mm

m 

團

團

17) 이굉-71, 1996, 통입 이후 산지제도, 한·:·t·%·촌징제>구 l 인·'IL보고 11342, Pl)36-·40.

)8) 김잉-S-, 1096, 7'l게서.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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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상품 생산구조적 농업으로는 농촌의

부흥과 농민의 생활개선이 어려운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머, 전후의 피폐된 농촌을 계획

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사회주의적 집단협동

화를 추진하였다.

농업의 집단화가 완료된 후 북한의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완

전히 폐지하고 사회주의적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

라, 1963년 12월17일 토지관리규정과 기타 토지관련 규정을 통합한 
'토지법'을 정령으

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 정령은 공포되지 않景지만 이를 통해 북한은 종전의 토지관리

규정이 행정준칙적 성격에서 벗어나 일반주민에 대한 토지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체적으

로 규제하는 볍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토지의 사회주의적 소유가 법적으로 확고해

졌다.

북한은 다시 1977년 4월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하여. 그해 6월부터 시행하였다. 토지법은 토지의 소유 · 이용

· 관리관계를 단일법으로 체계화한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

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였다.

국가소유旦지는 전체인毛의 소유이며 소유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

며, 협동단체소유 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며 이를 국가

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경지중 90%이상이 협동농장의 짐단소유하에 있고, 1966년 31778개소

에 달하던 협동농장의 숫자는 1988년 약31400개소로 감소되었으며, 평균규모는 약275호,

경지면적은 약466ha에 닫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0

한편, 협동농장의 조합원 각 농가에 단체의 공동소유토지 중의 일부를 분배하여 자유

로운 경작권을 부여한 
t 

텃밭5을 인정하고 있는데, 텃밭에는 채소 등을 재배하여 자체소

비 또는 농민시장 등에서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텃밭을

30-50평까지 허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약 20평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

한은 개인에게 텃밭에 대해 사용권의 일종인 배타적 개인경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텃

13) 이태일, 1994, 통얄시 남북한 토지문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북한 및 통알연구 논문집, 통일원, p464.



232

밭자체에 대한 게인적 소A-69과는 관계가 입는 것이다.

북한의 힌부]과 빈뱝, 토지1 에 v-정하고 있는 소유권은 크게 소유형 에 따라 국가소

A-권, 헙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되이, 토지는 국가소유권 또는 협동던·체1

+-Y-1만이 데상으로 되어 있디·, 산림과 
<Sd용지는 국가소유의 데싱-이 되머, 농지는 1초

기-소%-도 가능하나 대부분이 헙동단체의 소A-로 되어 있다. 특히, 임산자원, 지히-지·원,

수산자 1을 비롯한 모든 자인자원, 중공입, ·경>업, 임업과 관런된 중요공장, 기업소, 힝·

만, 은'4, 711통운수, 체신, 빙·송기관, 학교, 중IL문회.시설은 오직 1·'f기-만이 소A-필· 수 있

도록 3-f정히.고 있다.

판리권의 먼회.가 7'았던 공동이-it도 5 (·기-소A-가 우소1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이용

림 1차7년 7림8일 산림에 괸·한 졀정서에 의히쪄 농민/%쵤· 및 엉농에 펄요한 오]산물

셍신-을 자급지.骨하기 위해 농가인근에 신치한 지빙-림이다. 공동이용림合 후에 헙동조

힙-림P.로 전환되어 해딩' 헙3-조힙-이 코1·리하게 되었지{d- 본래 시-유림이었다, Ill]E에 인

H힙%'-x·상 농가의 언료체취 능이 관헹촤되어 이들 산림을 이헤관계가 있는 협동농장

이 관리하도록 사후 조치한 깃이다. 본짐적으로 $동이용럼은 본래 3가림내에 섣치한

국무-림이었으1거, 후에 지방림으로 관리주체t/1 바뀌었을 뿐이이, 탄지 헙동난체에 이용

)合 j /-어하고 있는 심내이디-. 이 외01>도 각 인Iz1위원최 소관의 긱· 기관, 기업소, 학교,

부내님·딩-림 또한 국기-소유로서 이들 단체는 부족한 노 동력 제공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

는 헝태로 소-R 외.는 무관하다-20)

이상의 규정에 비추이 볼 때, 산지소유L 모든 인민의 공동제산으로서 a (기·발진을 위

한 원친이므로, O- 소A-는 국가만이 가능하고, 국가가 이를 침저히 보1하며 국가의 지

도와. 계피으로 경영 및 관리를 히% 한다(' 의미이다.

3.2 북한의 산림정책

1%0넌대 북한의 산림정책은 토지개헉파 권곡]하어 )그든 신·림의 국유촤를 추진하먼서

사회주의식 산唱관리체게를 수림히.였으며, 1950넌대에는 진4수헹과 전후복구에 관런

21 사업 특히, 진우에 전인민적 노 럭동원에 의한 식수 및 사벵·사업을 추진하고 진후복

團 團 團 團 團 간 진윈 團

團

20 ) 이굉- ·l, 19 6, 전게서, Pi)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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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업에 필요한 목재생산의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산림피해 근절을

위한 산럼보호강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북한경제의 전반적

인 악화로 인하여 임업부문도 위축되었다가 1977년의 토지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나라

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유사한 국토긴설총계획 차원에서 기본적인 산림정책 방향을 제

시하였다. ][990년대 들어서는 산림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하는 한

편 
' 

산림법'의 제정을 통하여 임업분야의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21)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의 산림정책은 사회주의적 산림관리체계의 강화에 비중을 두

어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과 1947년 12월의 

' 

지하자원, 산림, 수역국유화

령'을 계기로 산림의 국유화 작업을 사싣상 완료하였고, 1950년 1월에는 산림보호, 특

별보호림, 산화방지, 임산물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산림관

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여 산림보호를 강화하였으며. 
' 

내각산림국 산하 각 기관에 대

한 규정'에 의해 중앙의 산림행정부서를 내 산하 산림국으로 승격 · 독립시키고 산림

국 직속으로 임산사업소, 제재공장, 기본건설사무소, 물자관리소 및 목재판매소를 두는

등 산럼행정 조직을 강화하였다. 1953년 이후에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를 위

하여 본격적인 조림과 사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22)

1960년대에 들어서는 3년이 연장되어 실시된 1차 7개년계획(1961-1970년) 기간동안

에는 펄프제지림, 유지림, 수원함양럼. 사방림, 방풍림과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함

양하기 위한 조성정책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으며, 1960년 12월 폐지(1960. 4.29 )하였던

임업성을 다시 부활시켜 확대 개편하였고, 1963년 7월에는 매년 4월1일부터 15일까지를

식수기간으로 지정하고, 1964년 5월에는 산림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임정

추진을 위한 정비와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전군중적 운동을 통한 경제림의 확대. 순환식 벌채방법의 시행

및 원목생산 증대, 임업기계수준의 제고, 임산화학공업의 발전 및 원목의 종합적 이용

도 제고에 중점을 둔 산렴정책을 추진하였다. 1971년 3월에는 4월5일을 
' 

식수절'로 제

정하였으며, 산림의 중합적인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 구분하여 다루는 
'토지법'을 f977

년 4월 29일 제정하였다.

21) 법원행정처, 1997, 북한의 부동산제도, p67에서 재인용.
.

22 ) 김운근 외, 2994, 전게서,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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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닌대에 들어서는 骨갱1신울 위주로 한 조림사입의 강최-외- 순환이 별체의 간1먼

혀 추진을 통한 원관1-섕1산 즘내, 입신·촤학Wif의 발 
· 

!을 통한 목재의 종합직 · 艾과적 이

용 7이 임정의 주요추진과 였다. 효과적인 임정의 추진을 위하여 1980닌 1필 임업총

1·r을 R]71부로 승긱히-있으미, 3차 7개닌 계피기견-(1987-199d넌)동안애는 정 수종 식

제를 통한 산럼자원의 증대, 오]지의 
· 데개1身, 기계촤에 의한 원4;f셍산 증데, 목재의 종

'71-적 
· /k과적 이용, 잣나무 · 잎간니-무 兮 겅제림 150만ha의 조성을 주요추진사7]으로

선정히.이 7진叫였디-.

19 0년내에는 지리적 특성과 헌실적 조건에 및'는 조림사업 수립에 의거하어 속성겅

제수종合 밀이 식제하고, 근로자들에게 기님식수림, 사로칭림, 소닌단림 骨의 조성운동

과 h-화교·위내 唱·昏뜩 강촤하는 동 산림지-핀의 츰식에 진%1을 기욺였으며, 또한 입입

부, 교·h-위 및 해딩기관의 교·로자, 칭소넌, 학셍들에 대한 산림애호. 교양사7] 등의 깅-

촤에 주리하였다m 이외. 동시에 산림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71적으로 공고히 하고, 산

7.1자1Cl 니-A 늘이고 효]Il.적으旦 이용하머 그에 대한 지도통제시·i]을 게신하기 위하

·기 순호1·식 벌채의 싣시, 1그 루 일체시 10그-루의 나)/심기 骨을 골자로 한 밍실상부한

' 

산로1법'各 1努2년 12월 제정하있는데, 산림의 조성, 보호, 자원이용 등의 부분은 1977

H에 제징된 
'토지11]'의 내용과 크 게 빈촤된 깃이 敍있다.

이치 j 북한의 산림징치은 경제정책의 한 부문으로 북한의 깅재정첵기조인 자력2%)I

에 의한 자립적 겅제건싣에 및·추어 중잉1]권적 게획겅 의 한 부분으로서 중앙정부차

윈에서 1진되었음을 일 수 있디·.

북헌- 신·림정책의 기조는 국토이- - 의 2 간合 이午·는 토지빕에 질· 1깅3(화되어 있디-고

할 수 있다. 북한토지님(이하 
'토지려'이라 

'習-)은 
전문이 6장 80조 중 4장의 토지관리

느!-문 제30조무터 제 0조까지 종11개 조항에서 산림징책 및 관리씽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지y:l 제30조에 의하면 
' 

신·림(1실사입은 토지를 철A-}히 보호하며 나리·의 부킹·땀전

과 %-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반9대게의 대자인게조시.엄'이리-고 강조하고 있으며, 제32

조 에는 
' 

기관, 기업소, 힉-교, 단체 및 공1긴든은 -$과 가을에 니·무심기에 적극 J}·가하며

산림·s- 잘 보호 · 관리하어 온 니·라의 산을 3f른 낙윈으로 민-들어야 힌·다'고 하여 산림

<최.사71의 중요성-2-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어 
'
d r가는 목제섀]산기지를 튼튼히 꾸리

머 꼭제에 대한 기판,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신·공업입괴· 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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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자체림을 설정하고, 해당기관, 기업소는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

튼한 목재생산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다.

4표 4% 주요산링정책의 남북한 비교

l l- 화전정 사 의 지속추진 i l

l‥‥ l 괴걸합潮相 l 君2 역特耐1

자료 : 이용범, 1997, 통일 후 토지제도 개편에 따른 산림정책 방향

북한에서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할향상의 요구에 맞게 장기적 
· 계획적으로

이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벌채시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2 령목, 성숙목, 피해목 등을 우선적으로 벌채하여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 벌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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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正한, 세부적인 산림의 이융과 관리를 위하여 국토관

리기괸·, 해딩·기괸·,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띠·라 헤당지대의 자언경제적 조긴에 맞는

제지림, 기릅니·무림, %7-원旦림, 신·파실%, t벨니.무림 등을 조성하어 임상을 개조하머

빤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骨을 베치하고 밀식히-며, 침업수 빛 활업수로 구성된 혼효림을

1
%

Il-들이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희멍전적지, 힉녕사적지가

있는 지의의 산럼-위 보2전하기 위하어 특별보호림을 설정하고, 산림에 대한 학술언구를

위하어 자언且호y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91목의 1組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데적 특성에 및·게 1-M·품림, 사인-림, 수원힙-잉·림 兮 보호7]을 조성하고, 사방야계 구조

물올 설치하어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F치를 아릅딥·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디-. (제31조, 37조, 40조)

산VI의 관리외- %RI하이서 1·f가는 목제셍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머,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엽소吾의 수요暑 충족시키기 위히-여 입신·공업림, 기관 및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하

도록 -o-정하고 있으미, 해당기관 및 기%소에서는 자제림에 나무를 게획적으로 심고 잘 .

괸·리하어 튼한 목제)i신·기지릅 -F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

게 만들며, 산림자윈파 땔나무에 한 힙-W농장의 수요暑 충족시키기 위하여 혀동농장

림과 니.무립을 섣정히·고, 헤당 헙동x-장에서는 이곳을 무상으로 나무骨 많이 심고,

보1 · d리히.도록 -v·정히-고 있으며. 산림조성 전밍·계획에 및·추어 인빈겅제적 의의가

크고 )반리 자(<1-는 나무모를 協'이 생산할 수 있는 임·묘장을 싣치하도록 규정하75 있다,

(제33조, 34조, 35조) 이와 함께 산불에 대한 {J·시를 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점 산

骨빅'이선을 설치히-기니-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게를 세우는 둥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

하기 위힌· 사업온 조직진헹하고, 송충이를 비롯한 병헤충에 의한 신.림의 피헤률 막을

- 있/i-L - 산림을 제떼에 소독하미 해로운 된레-趾 잡이.리는 유익한 동을울 보호 . 중긱

하는 -秒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1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 39조)

이외- 렬이 북한에서는 骨'71-서오1 국토이- - 의 근간이 되는 토지리에서 산림과런 내용

-11 비중 있게 다부고 있다는 1만을 보아V 산림자윈의 관리와 이용에 데하어 )p]AP가

직 치-원에서 중요히- 다루고 있다는 젓을 월·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산림정첵 중에서 기·장 비중을 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이온 사업

은 조림에 의한 신-럼지·원 조성사업이다. 표 5% 소위 자럭2%)g 경 원칙을 지키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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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목재 등 임산물의 자급자족 또한 국가적인 주요 과업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림사업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23) 이러한 사실은 극심한 홍수피해로

많은 지역이 황폐화된 가운데서도 식목행사에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둥과 같은 사

실만 보아도 북한당국이 산림의 자원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다, 
.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조림사업에 착수하였는데. 1950년까지는 전반적인 국가산럼관

리체게의 구축과 더불어 조림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황폐산지 및 무립목지에

대한 녹화조림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6 · 25전쟁이후 1954년부터는 1차 7개년계획이 착

수되기 전인 1960년까지 현존하는 무립목지에 대한 조림과 동해안의 방품림 조성을 기

본적으로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유용수종의 식재비중을 높이고, 농업협동조

합, 기업소 등의 조림반 조직, 전인민적 식수운동의 전개, 활착률의 제고 등을 제시하였

으며, 계획기간 중 조림목표량은 500천ha까지 달하였다.

1961년부터 시행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기간 동안에는 조림목표량을 800천

ht로

� 

확대하고 종전과 비교하여 수종의 배치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조림

시책을 시도하였다, 이 계획에서 군중적 운동을 통하여 쓸모 엾는 임지들을 경제적으로

유용한 산림으로 개조해 나갈 것을 조림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속성수에 의한

펄프제지림 조성, 잣, 호두 등의 유지림 조성, 밤나무 둥의 유실수림 조성도 광범위하게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경제림 조성과 아울러 도시원림화사업을 군

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추진하고 수원함양럼, 사방림, 호전림 등의 계속적인 조성과

동서해안 일대의 방품림 조성사업도 병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1971년 3월2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4월6일을 식수절로 정하였으

며, 이어서 경)q]발전 6개년계획(1971-1976)에서는 조림목표량에 대한 언급 대신에 전

군중적 운동으로 목재림, 섬유제지림을 많이 마련하고 특히 유지림을 대대적으로 조성

할 것을 제시하였다.

1978년부터 시행된 제2차 7괘년계획(1978-34)에서는 조림사업을 강화하여 계획기간

중에 170천ha 이상의 섬유제지림, 340천ha 이상의 유지림을 더 조성할 것과 전망성있는

공업림 조성을 위하여 평양포플러, 수삼나무, 삼송 . 이깔나무(잎갈나무) 등의 속성용재

23 ) 김운근 외, 1994, 毛게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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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종- i&'이 7 림省 깃이리-는 인il민-이 있었디.,

1987닌부니 추진된 3차 7게닌게허(1287-9%에서는 조림목표랑·을 l ,500친ha로 Af징

히.31., 이T니--(/-趾 비旻힌· 속성경제수종을 宙·이 심- 젓율 징조히.었디.,

< 표 5% 주-9- 계-이기간변 조림게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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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 i<·l -i+힌이 리 . 긴-접적으로 빌21]히. 조림게획이니 조림실적은 지/(적으로J 제시

되고 있으나. 조림실%l 대한 멍회-한 빈·표가 거의 없다는 주]에 비추이 볼 떼, 과기 우

리 니·리·에서 추진하였딘 산7]산(화게피의 성괴-치럼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1]읍

추정管 T 있다. 즉, 조2사7] 직후 깅제럼 조성- 위히-이 필수리인 육림사업에 데한

E-자가 극히 지조히.게 이루이지고 있다는 접을 7-정省· 수 있을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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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사회주의 국가의 산지소유제도 개펀

4. I 동구 주요국가의 체제毛환과 토지사유화

1990년을 전후로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지

난 5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온 이들 국가들에게 있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경제체제의 전환이란 각종 법 · 제도의 전

환뿐만 아니라 의식 및 관행의 전환도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

환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면들의 적응이 어려兎으며. 또한 체제전환에 따른 경기침체라는 과도

기적 고통을 수반한 것을 보아왔다124)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른 경험은 통일을 대비하고 있

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경제체제의

전환과 통일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경제체제의 전환만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더욱 크다고 管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 동구 주요국가들의 체제전환은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등

장하여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2월 헝가리

가 공산국가로는 최초로 다당제를 선언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1989년 6월 폴란드의

총선,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의 붕괴, 1989년 12월 체코 시민포름지도자 하벨의 대통

령 당선과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처형, 1990년 3월 헝가리의 총선거, 6월 불가리아 국

민의회 총선실시 등을 거치면서 동구전역에 민주개혁은 급속도로 진행되였다. 동구의

구사회주의 체제는 1991년 3월 알바니아의 다당제선거를 끝으로 종식되게 되었다.

동구 각국은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가능한한 단기간 내에 시장경제

체제로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노 력하였다.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몰수를 통한 공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사유재 권의 보장과 사유화의 추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

다.25)

24) 조동호, 199S, 폴란드의 경제체제전환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궁시리즈 98-01, p5.

25 ) 한국감정윈, 1996, 통일후 북한의 토지문제에 관한 연구, pp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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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A-화롤 통한 사유재산의 보장으로 개인의 정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힘-이디·, 독일의 경우, 구동독 지역에서 공산정권에 의하어 몰수된

제산의 원소A-권 Ii)]/촨과 신디·관리칭이 주도하어 배걱·을 통한 사유촤를 적극관1으로 추

진하어 왔으머, 기티- 동구국가들도 개헉초기부터 사유촤를 위한 제도적인 기]신을 미-련

하면서 사1-화를 시작하였으니· 1El넌 상반기부리 중점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먼서 시

장깅XI]의 기빈·을 히'sid 하여 c /-체제하에서 비효율직으로 운영되던 기업을 경젱력 있

는 기입으로 육성하리 노 릭하고 있다.

기존 사최주의 체제하에서 토지는 국기-소A-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 을 국가가 계획

적으로 통제하이 但·디·. 그러나, 토지사용에 대한 비各측면이 고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

분에 공긴-구조의 비·%名성을 2레하었다. 즉, 토지를 희소한 자원으로서 절약하어 사용

하도록 하는 7-인체계가 似었다. 애를 들이 51-소71 경제학자들은 1960닌대 초 건축물의

짐못된 공간분$로 인하이 초래되는 연간손실액이 국민소득의 0.5%가 님는다고 추정한

니- 있다.

사회 의 J :-기-計의 토지제도 개헉온 크게 )'F 가지 빙-향으로 구분될 수 있디.. 그 하나

는 q·-:·:- 및 베트남의 겅우외· 권'이 도시적 - 도의 토지에 하어는 6 :-기·소유를 계속 유

지하되 이-69(징·기임차권)을 Id1긴-에게 잉(도하는 빙·시으로 내부분이 사최주의를 유지

하고 있는 국가의 체제전촨의 괴.도기적 T·s·1&]이리. 힐- 수 있으머, 다른 하나는 동구 주요

5 1가들과 긴피 시징'경쟤체 의 7'1먼도립과 함께 토지소유의 조1먼적인 사유촤를 추진하

는 l-M'빕이디·. 진·지-는 통일이전 J{힌·지-체에서 개혁의 괴-정을 통할 떼에만 가.등힌 벵·법

이므로, 이보다는 통인이후의 대비외- d곡:)히·여 우리가 관심음 두고있는 부분은 바로 후

자가 3던 깃이다,

푸자외- 같이 전면적인 토지사유화를 개헉목표로 빌아들었을 때 발-Ar뒹

� 

수 있는 문제

t 어미힌- 벙'식의 시·h-촤롤 7초)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유화 빙·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하이 깅'제로 개인재산·응 몰수당兎던 원소유자외. 주이이나 농겅

지에 내하여 비록 소7-i)은 인정반지 館'았지만 수71닌간 이용하여 온 토지이벙-자 등의

이해기· 서로 상충 1에 따라 체제진효1·1·f기-에서는 헤딩- 국가의 역사적, 사최적 여건 등을

V]-인-하여 자국의 현힉·에 적합한 빵-식으로 풀이나가고 있는 헌실이다.

지급까지 일'리지 있는 토지의 사유촤 빙'식으<L·는 일반매긱-괴. 기존 겅작지. . 주덱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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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이용자매각, 그리고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등이 있으며, 특히 몰수재산의

사유화 방식은 그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반환과 반환대신에 금'전적으로 처

리하는 보상, 원소유권을 불인정하어 반환이나 보상을 하지 않는 둥의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기존 경작자나 주택거주자 우선 매각은 토지사유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머, 특히 농경지나 주택, 주택부지의 경우 헌재의 이용자에게 소유

권을 인정하여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점단농장이나 협동농장의 농지나 농가 가옥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기

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원격에 따라 무상 혹은 저가유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큰 무

리 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2S)

몰수토지 처리는 소유권 증명과 관련한 장기간의 헹정소비와 이에 따른 소유권의 불

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체제

전환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

우, 븍한지역에 대한 몰수토지 처리에 따른 토지사유화는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

다. 특히, 국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경우 합리적인 몰수토지의 처

리와 사유화 방안의 모색이 팰요할 것이다.

g

4.2 구사회주의 국가의 산지사유화와 시사점
m

독일을 포함한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

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교 훈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사유화를 통하여

동독지역 경제의 재건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통일 후 우리가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북한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하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일한반도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게 될 산지와 관련하여 구사회주의 국가의 산지사유화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

써 효율적 산림자원 관리방안의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6) 고일동, 조동호, 1992,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한국개발연구원, p3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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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구사회주의 국가의 산지사유화

71반적으로 사최주의 국가에서는 산림을 대부분이 7가가 소-1하]7, 게 적으로 경

31해 있·디.. 이러한 면에서 체제진쵠예 tIl른 사유촤3 산 ]으로서의 임업부분에서도

기-징· . (- 쵠·경의 v--1최-리·Z 71· 수 있디-.

산지사유촤에서)L 가장 중JR-한 핵%시·안은 骨수見지의 처리문 이다. 骨수旦지의 처

리오1.칙은 
·>술한 
바리. 긷·이 3 게 원소유자의 반촨파 급전보상, 그리고 보싱·이나 반환을

엽 o]l 두지 않는 무1;11횐 · AL보상의 세 가지 힝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히·여 독

인 . 제코 . 폴란드 . 3.ptll-니아 동은 ]io-卷원시을 채 하있고, 헝기·리만이 J1兮원칙合 체

덱하있디.. 그- 러니., %S'욘 <·[가들이 원소유(/-1의 치-인 멸은 시간적 · 경 적 소비로 인하

이 1 - 자두-치 맘은 어려움율 71게 되자, 빈-촨우1 보다는 보상윈칙의 적용을 신호하고

3)는 션정이 시었으며, 보상원칙의 -적용에도 윈소1·권의 파인 농 잖은 이려A-을 주]고

R)1-'7 <1징이다.

이외- 긴-이 국가1敍로 사유화 추진1'M'식의 상이함이 니-타니·는 이유는 각'국의 익사지, 문

화적 베경을 BI-팅-으로 징치적 협싱·과정읍 통하억 시·유최.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띠-리-

서, 일 이후 신·지시·A-최.에 대비한 시사주1을 도출히-기 위하어 구사최주의 국가벌 산지

사-7최- 실 普 분셕하는 일이 - (선적으로 필요할 )이다.

-

'

- il·동- 各 전 1-소토에서 신림이 치.지하는 신·림名-이 27%이고, 1 인당 신·림변적도 o. l711a

로 시h]-과 비슷하나, ha당 입복축·적은 195Ul'로 서독의 2981n'j(L다 약 lOOm'이나 낮은 수

준이있디·. 이러한 이-R-는 게히징제체 하에서 과1싣과 인순림의 조성, 대면리 게벌 兮

무%/서한 산림경엉이 싣행편 조{과이미, 이 에 따라 합·리적오1 임업징엉이 가능한 산림으

로 복구도]기까지는 싱·덩· 기간이 소요빌 진%-이다,

-<일은 통일이-' 1 몰/토지에 대하이 Ii11횐·윈칙을 체여하이 자본주의 기본이 인 사(

제<B-1의 보정-을 f/하리 S·럭하였/)-나, 
/

]
E동독 지역에서의 투자부진 동으로 경기칩

체와 함께 행정낭비 등이 초레됨에 따라 반%l·흩1 음 보완하어 보싱·괴. 함께 긱·종 두자

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징·치를 미.런하었다.

3혀, 구소모) 점렁하의 吾수토지에 대히·여는 fr94노1 보상법의 제정에 따리· 전소유자

의 우선메입권을 인정하였으니-, 산림의 겅우 ],00이la로 싱·힌·을 7-정히·였으며, 티·우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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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권자와 대상토지에 대한 영림계획의 제출 등 산지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매입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유권 보장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하였다.27)

보상액은 원척적으로 재산침해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단위가치 즉, 1935년의 과세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가에 일정한 승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일괄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산지와 농지의 경우는 1935년 단위가치의 3배까지 인정해 주도록 규정되

었다.28)

그러나, 산림의 특성상 효과적인 임업경영을 위하여 일정규모의 확보가 필요한 특성

을 지니고 있으나, 구소련 점령 하에 시행된 100ha이상의 대규모 몰수토지에 대한 반환

제외 결정으로 구체제하에서 재분배된 산링(평균규모 l - 2ha)의 소유권이 재확립되는

과정에서 적정한 암엽경영규모의 확보에 대한 노 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에 보상법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 및 농지의 사유화담당기관인

토지이용관리유한회사(BVVO, Bodenverwertrn gs-und-verwa1tungs OmbH)로 하여금 경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매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요로써 산지의 사유화

과정에서 경영규모의 확보는 물론 산지매입자의 투명한 경영의지, 경영능럭 등을 고려

하여 산지사유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29)

BVVG는 1992년 7월 신탁청 산하기관으로 이전의 사회주의적 재산인 150만ha의 농

지, 80만ha의 산지, 2,600ha의 호수 및 내수면 등 어업용지. 1 172개의 농업기업(식품업

체, 생필품업체) 등을 이관받아 관리할 임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BVVO는 첫째,

협동농장 · 국영농장 소유의 농지 · 산지 · 어업지의 매각과 관리, 둘째, 이들 토지와 토

지관련재산 및 국영농장의 기록관리와 구채무보증, 셋째, 반환청구된 농지 및 산지의

사유화 등을 담당할 목적으로 국유농지 형성과정을 정리하여 신탁청 귀속농지중 사육

화 대상농지의 규모를 추정하고, 농지 및 산지의 사유화와 관련된 이해집단간 갈등소지

'

27) 변우혁, 김호영, 조웅익, 1997,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임업환경 변화, 고려대학교 자연자원

연구소주최 통일과 한국임업세미나 논문집, p9.

23) 보상금 삳정의 기준가격을 1935년 과표로 한 것은 구동독지역에 부동삳에 대한 가격평가가 행하여

진 마x)막 해가 바로 1235년이었기 때문임-

29) 실제로 토지사유화 과정에서 매입토지의 본질적 이용에 목적을 둔 사람보다 재매각을 통하여 시세

차익을 노 리는 매매가 성행하여 이에 대한 대비방안의 모색이 걱정거리라고 BVVO 의 Peter A. Hecker

는 
'

97.7.25 면답시 이야기하고 있였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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暑 4토하어 사유화 지초]을 제시하며, 1994닌 g월27일 제정된 
l보상 및 조정규부법 1

(BALG)의 영향읊 ·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머, 끝으로 농지 및 산지의 최종 사유촤전 적

정 임대료로 농지 · 산지를 장단기로 입대하는 억省·을 주로 수행한다.30)

임대%지 내힌· 매각규징이 1995넌 이후 정해짐에 따라 BVVO는 사유화 추진이

부진하있틴 농지와 산지에 대한 사유촤를 촬발하게 추진하있다. 븍히, 1922닌 이후 매

기·된 총 18,1 13)]21의 신·림중 9,2521)a는 1395넌 한해 동인· 매긱-되었다.31)

<표 6% BVVO의 산지시.-8-촤 힌宅- (1996년 9월 ·1제)

鬪 w

페 
' 關 ' ' 翁 ' 虛

w

지.료 : 송영-d, 1297, 독인 통일이후 /동독 31·우-림의 제사유화 연구

산지의 사유촤는 r보싱· 및 조정급부111 , (BALG)에 의거하어 행해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헌재의 x·입기업 제개지·외- 신규운엉자는 그.들의 기존 사업을 히·장하기 위하여

10이)a까지 산지를 유리한 가A조5으로 구입할 권리가 부어된다. T한, 헌지인 또는 현

지인이 될 원소T-권자, 임오]기7]을 各영하는 신규· 정착지-, 그리고 1勢0년 10원3힘 흐1제

힌지인이있딘 신-림소令지-들은 l,[)0이1a끼-지의 산지를 구입합 수 있꼐 되었다. 正한, 경지

I w

30 ) OVV(], 1996, Assi gIIIUCrn Pill'Inors S(rucIurc

31) 이징서. 정최남, 징%A, IW7, 시·최7의 핵·기.의 - t/-·R신· 제V게펀 비%l'(연3t, 국%3벨·%'L원 연31-i

교 f-54
, pp.勢--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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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입에 참여할 수 있는 임차인은 경지 외에 100ha 규모까지 소위 
5

농부의 숲6이라

불리는 산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1996년 9월까지 BVVO는 19,950ha의 산림을 매각했으며, 381098ha가 원소유자에게 반

환되兎으며, 신규의 산림매입신청도 557,600ha가 접수된 상황으로 매각 전망이 양호한

실정이다.32)g표 6%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임업국가인 독일의 경우 매각조건 중

합리적인 영럼계획과 구매자의 영림능력과 장기적인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중요한 요인

으로 고 려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화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라 한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1일 분러 독립된 국가로 사유화법 시행초기인 1991

년에는 동일법령 하에서 사유화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모두 몰수토

지에 대하여는 반환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체코의 경우에는 반환규모에 제한울 두지 않

아 원소유자에 대한 가장 완전한 반환이 이루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술로바키아는 공산정권당시 소유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용권만이 제한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으나, 1946년 봉건지주 및 나치 등으로부터 몰

수한 대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상한규모(본인의 경우 250ha, 본인사망시 그 배우자 및

자녀 각각에게 250ha)를 규정하여 소유권 보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체제전환 과정이 시작된 직후부터 과거 곰산정권 하에서 불법으로

몰수된 재산의 원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승인하였으나, 체제

전환후 조속한 경제재건을 위하여 보상원칙을 선택하였다. 산림의 경우, 공유림과 교회

림을 제외한 사유림에 대하여는 몰수토지의 반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바

우처(boucher)를 교부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른 국유재산을 취득하도록 유도하였다.

헝가리는 용도별 효율적 경영을 위한 토지확보를 위하여 개별소유권의 반환에 의한

토지의 세분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도하여 농지와 산지의 경우 경영규모를 유지하

기 위하여 경작의사가 있는 원주민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작의사가 없는 경우에

는 바우처를 교 부하는 듕 경영규모의 유지측면울 강조하였다. 그러나, 산지의 경우 동

일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공동소유가 발생됨은 물론 동일인이 원거리에 있는 다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을 위한 규모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32 ) 송영곤, 1997, 독일 통일이후 구동독 유림의 재사유화 연구, 산림경제연구 제5권 제2호, B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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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지의 깅우, 국유림의 IO%정도룰 시·7·최. 대상·으로 신정하어 입曾을 실시한 결

파 소ACI.{이 소고0-t로 분省·되이 W合키인 3]VA엉제의 -7L성에 장에요소로 작- 曾 깃

이다,

표 7> X3L 요3(v]·의 체제전쵠-에 Iq-른 신·지<T-구조의 변촤

(단위 : 1500이120
- - - - - · - - - - - - · - -

- 爐騷 - - ' 耐 - ' - - - ' - 國 w

' 團 闢 ' " 團 團 金 

' 團 闢 "團關 '

l'團 
甲

l 
騷

l

[ 3·- J/r l ‥<기 l z--닐 l 사념 l 71- ·)1 l

사료 [ 빈우-혁 외. Iqq7, 
-/사최주의 <·>기·의 체·제진린·파 임업촨경 1촤

)1. 7>에서는 체제초1촨 전후의 산림의 소2-</-조骨 나타 것으로 체제진촨 진에도

일부의 산림( 사두-상태로 1-지되있음을 VI- 수 있있다, 독원의 경우는 급진적 사유화를

C추.진힘·으로써 체 v·)毛· 1 9만에 33. l %의 높은 사유촤율을 니·타내었으며, 체코의 경-F

는 시-유회- 추진비-8-이 기-장 M-게 니.타나고 있다. 종호1·적으로 볼 때, 긱· 국가에서는 산

림이 지노) -Rp]직 기능의 수성 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측1건에서 국유림의

비윤읊 읾정수준 - 8-지하는 W향으로 사우-촤가 추진되고 있읍을 曾 수 있다.

4.2.2 산지사유화에 띠-른 시사점

구시[회주의 국가둘이 추진한 산지사유화의 진반적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旦이용정책의 방향-C 산림의 ·1-y적 기능-R-지를 위하이 일정비名을 국 림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럭파 체제전쵠·이후 임업 신·쵤·동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1‥력F-로 볼 수 있다.

1술한 비.외. 같이 산림이 도1·순히 목제생산의 징·소로서 t만이 아니라, 수원힘·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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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기능, 휴양기능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림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일정 비율
腸

을 국가가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부분 내포하고 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북

한지역의 산림에 대한 사유화 정책의 추진에 반드시 감안되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임업은 생산기간이 길어 자본의 회임기간이 잠시간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적정한 경영규모를 확보해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적정한 경영규모

의 확보가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조럼과 육림, 그리고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소규모로 사유화가 추진된 산럼의 경우 경영주체의 세분화와 계획적인 임

업활동의 저해로 인하여 경제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할 젓이며, 이러한 어려움으

로 벌기 이전의 산림에 대하여는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처럼 영

림활동에 대한 구매자의 의도와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토지

투기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暑 야기하였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소규모 산지의 사유화에 따른 폐해는 우리의 임업현실을 비추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헌재 남한의 산림은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산림면적의 71%가

사유림. 22%가 국유럼, 7%가 공유림으로 구성되어 었다. 특히, 사유림 소유주 1인당 평

균산림소유면적은 2.3ha에 불과하고, 산림이 있는 부근에 거주하는 소재산주보다는 외

지인의 산림을 소유하는 부재산주가 많아 대부분이 임업활동보다는 자산적 보유에 관

심을 둔 경향이 많아 국토이용측면에서 효과적연 임업경영이 이루어지기는 무척 어려

운 실정이다.33) 따라서, 대규모의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가능한 산림면격은 국유림과 공

유림으로 구성된 전체산림면적의 약 30%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대부

분이 입지적으로 불량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또한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이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임업경영을 장려하는 독일의 산지사유화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통일 후 북한

지역 산림의 사各화에는 쾌적한 국토환경 조 성을 위한 공익적 기능확보 측면뿐만 아니

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경영에 적합한 입지에 위치한 적정규모의 산지확보

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궐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33 ) 박태식 외 공저, 1997, 산림정책학, 향문사, 서울, pp.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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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 후 효율적 산림자원 관리방향의 모색

5. l 통일한반도 산림자원 이용의 기본빙-향

통일이 이루이지게 되1괸, -위리 국토의 전체빈적은 남한면적의 l.4배가 증가한 약 22

만1<i)1'가 뎐 깃이며, 이 중에서 약 73.4%가 산지로 /성되어 57-모측먼 서 통일'한반·도의

가징- -(F- u]중을 차지하는 見지자 1으로 자리잡읍 깃이다.

'힌 
- R-한의 산림면적은 조1체 북한4 적의 약 77%를 주]A·히·는 약 50만ha로 추징되

<TI 9)다. 통일 7에t:- ·봐한의 신곡1먼적만으로도 통일한各도의 신·림먼적의 60.5%暑 치.

지하는 오) 칭난 자우1.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산g자원의 효율적 %9-리빙-힝·의 모

섹은 단(히 북한지억만의 문제가 아닌 통일한반도의 진체적인 산림%·리 측먼에서 중

요하게 디.루어지이· 
'한 
사항이디-. 따라서, 통일한반도의 효율적인 신·립지.원 이용파 관리

방향 모색험' 떼 A]'안하이이· 할 기본적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칫씩, 산지의 본래 기능인 <제-생산 기능과 관<)한 시·힝·이다. 동서-吟의 통일 후 37

독 지익의 개밥과 동서-% 깅 통힙·에 뗘-른 F-제수요 증가로 통일 후 5년간 목제수요가

2.3배니. 昏가하었으미, 목제수 ]宅 1 3고베 중가한 깃으로 나타나고 있니., 베트남의 경

-7-에도 骨일직후 6년간은 트남 목제수출링피 2.3배나 증가하였으나, 1990넌 이후 목

제수출링피 헌저히 <1소한 것으로 니·티-L-l-고 있다.34) 이는 통일 이후 게획겅제 체제하

에서 ·난71-리하게 추진되었딘 V지이벙-의 니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어 각종 시-최기반시섣

의 정비 농을 At' :-)'한 h-l-모 개曾사업이 우신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니-타난 현상이

라 %긱'VI다. 호(제까지 리 · 간리 겅로를 통하어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기빈-시설 헌

쵱-이니- 긱-종 주텍 닐 산업단지의 실정 V에 비추어 볼 떼, 통일 후 북한지억의 겅제수

T-E 제)(히-기 위히.여 대57-모 개빌1업의 추진이 필연적오로 수毛唱 것이리.는 것이 원

반적인 주1헤이다-- 따라서, 대링<의 목제수요가 띰·셍省· 깃이라 추징할 수 있다.

이1<- 잉&헌· 317]횐-경- MT-히JC 있는 -탁谷지익의 정<, 환P제셍신·애 내힌· 기대기. 
-E

骨힐· 깃이머, 북한지익의 임업촨경-&- 김·인·하이 볼 떼, 사업성을 회·且할 수 있는 입입셍

산이 기-V曾 젓. - 로 st단펀다. 띠고]-서, I ]-재지.우1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자원)iL%정착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4) 이1·-'A(, 596, 전게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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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 대한 대비방안의 마련과 함께 국내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목재생산

기능의 확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림이 지니고 앴는 무형의 기능 중 환경과 연게된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사항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경제발전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증가함으로써 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능에 대한 산지이용의 중

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과괴 및 각종 공해

의 증가, 도시의 과밀화,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휴양 및 레저수요가 급증하였

고 전반적인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자원 및 대기자원의 정촤기능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크 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방향의 검토에

산림의 공익적 능의 확보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시적 용도旦지의 수요급증에 따른 토지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항

이다, 우리 나라는 가용토지자원의 한정으로 심각한 토지의 편중과 투기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었

고
, 국토이용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생태적으로 양호한 많은 산림이 훼손을 입은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산지이용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목재생산의 장소로만 인식함으

로써, 임목의 특성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정책이 결여되었음에 근본원인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발정책에서는 주로 농지가 포함된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최근 식량생산의 감소를 우려하고,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농지를 보전하는 졍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에

서는 산지와 구릉지를 이용한 개발의 모색을 검토하고 있는 셜정이다. 더구나, 생활수

준의 향상으로 자연친화적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산지를 대상으로 한 개

받사업도 과거와는 전혀 다론 기법의 개발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정보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하여 산지가 주택지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제고되였

으며. 공해산업보다는 환경천화적 산업의 유치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는 상상

도 할 수 없던 형태의 산지이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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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지소유제도 개편방향

5.2.1 산지의 사유화

통일이 l- 분단되있닌 남북한이 정치 · 사최적 통호]-뿐만 아니리.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체제로 -
'힙·되는 
짓을 의D]힌·니·. 독히, 경제통합의 겅우는 진술한 벼·외- 긴·이 시장경제

제제$L 통려·이 가·장· A-뙤시되51- i) - 이, 이에 %리- 인주의려 소 59이 인정되지 엄

있·도1 북한지익에 지.)·t주의적 소J)-59의 정%a이 반드시 필$-할 것이다. 이러한 관졉에서

y일 스1 북한지익의 산지소-SA도도 자본주의직 소유권의 게넙으료 개핀되어저야 曾

이미, 이는 Y지소-R-제도의 게린과 연게되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본J·의직 소-8-31-[의 가]님으로 -8한의 모든 토지를 통일 즉시 사유촤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q.고 인정피고 있다.35) 이는 지난 빈·세기 이상 토지시장이 존제하지 館'아 실

질A31 도지가격의 헝성이 이1]고, sc'한 실·긷직으로 구매능력이 없는 북한주%1J을 대상

P.로 사-7촤률 실시한다빈 디 밀'은 Jd-제가 발생핍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
'

y고T-재적 싱걱이 디-른 도지에 비하이 강·한 산림의 특수성을 감안하어 낳 ,

산지소-[i-제LL의 게%j各 토지소7.제도의 게%1괴.정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이· 할

젓이다. 이는 각종 - 2-도1星 토지사+-촤의 친-싱비율을 조사한 언구36)에서 임지의 사유촤

찬성-'-이 다론 旦지벙-1;-d 비하여 크게 M'은 비율을 보인 첨에서도 신중힌· 사-8-화기.

VI요히.다고 닐 수 있데,

신·지소-R.제도의 개핀은 i-w제적 성거이 강한 산림의 톡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

소-7제도의 개y]과 연게하여 추진되어지야 
'한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세도의 개펀과 괸·

련딘 %g·은 논의37)3B)'%) 동이 있었지만, /1 논의는 3게 시장깅 제제하에서의 소유권

團 끈량

고 

團

35 ) 이정숴, 정희남, 징7-헝, 19a7, 시·최주의 
-:·
[가의 부%-산 제V게편 비24인31-, 핵'토게)$'언3L毛 s구보

V. W-54, p,220.

36 ) 박헌주, 1995, 통인 쭈- 북한 Y·지제도의 펜닝항 : 토지사유화를 중셤으로, p42. 토지정-도벌 사유촤

찬성111- /에서 7]야는 거용지(5R,4%), 싱-V입무- 
- 지(%0.Q%j, x·깅지(50.3%), 공공-W지를 제외한 모든

旦지(37.9%), 공 . - ·지(31.7%) 
'

- 에 비하이 가장 넛·온 Q.3%를 나티.네었음.

37) 이진으/, 1993, 동 .1후 Al.한의 L'1지진첵 - 토지소유7·1을 중심으로, -巨지안구 제4i·] 제%호, 한J(토지공

사

38) 깁용'아, 1994, 통열후 북한의 재산<19 叫림방언·, 토지연구 제5권 제5+, 한국토지공사

39) 제성호, l%6, 통일과정의 J,[한-트 문 , 토지931· 세7 :l 제3<2, 한a[토지2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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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을 위한 토지사유화의 과정과 구토지소유권처리(몰수토지처리라고도 함) 문제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 토지소유제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첫째, 북한토지의 국유화를

단행하되 북한주민의 현재 이용권을 보장하거나 유상분배하자는 방안, 둘째 공공용지

나 산림 및 유휴지 등 비생존권 토지는 국유화를 유지하되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주

택지, 농지, 산업용지 등)는 사유화하자는 방안, 셋째 전적으로 사유화하여야 한다는 방

안 등 세 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40) 그러나. 북한주민의 정착을 위한 경제기반

의 조성과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전제로 한 토지제도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

방안의 일방적인 실시보다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사적소유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고

상기의 세 가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우리의 상황애서 보다 설득력을
a

지닌다고 할 수 있다.Al)

통일직후 북한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받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재 지적이 정비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북한지역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을 포함한 토지

관련 정보의 재확립을 위한 전면적인 토지일제조사사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旦지조사사업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국토계획은 국토의 이용 · 개발 · 보전 등에 관한 국가적인 공공계획

으로 토지의 용도지정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의 설비계획도 포함된다. 토지의 특성이나

지반, 지질 둥을 고 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계획은 국토의 낭비를 심화시킬 것이며, 토

지상황의 정확한 인식이 없이 추진되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국토상황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42)

통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서는 동

구권 국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의 사유화가 합리적이고 체계

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지역의 토지일제조사는 사유화추진

40) 김영윤, 1995,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p115,

45 ) 이용범, 1997, 통일 후 토지제도 개편에 따른 산림정책 방향, 토지연구 제8권 제6호, 한국토지공사

42) 이창석, 1996, 토지조사사업의 필요성과 분류, 토지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토지공사,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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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토지의 %개, l IA, 소%-권 R을 $함하는 가장 기뵨적인 조시-리. 힐' d< 있디·.

일빈-적 , 로 i지일 조시시업E 지적조시.(cacixlS[l·al surve y)暑 주로 의미히.머 V지1시-

의 분-i·t.싱- 기-]]p조사, 토지분AH-조사, 자%·]조사, 계피조사로 구분되는 
- ·:It조사43) 사업-

기초기. 시는 조사이디.. 띠·리-서, 지리)시·에는 주로 지빈, 지목 및 겅게 · 먼적조사, 소유

](l 조사 을 $힘·하7- 있다. 과·거 일제치히페서 시햄되있딘 토지 및 임이·조사사업이

징-징- 14넌에 걸처서 시행된 접에 비추이 낳 떼. 이 작업은 헌징'조사가 반드시 수1욘되어

야 하는 권d로 과학기순의 밟1난'에도 {HI-하51 宙'은 인력과 장비, 깅비 -V各 %

깃이니.. -hf일의 경7-., $A이 -l/:.리이추)의 기-許 지적체게룰· 
- 지히·고. 이벙-히-있-음에i 쉴-

-

'

]
l-히.k-,< 소.T.권 분%에 따른 지적·분ZI이 많이 빌·생히-있읍에 비추이 볼 떼, 힌재 기존의

지히정보가 존 히-지 33( 있L·< 깃으로 회·인되고 있논 북한의 경우는 1먼직인 토지일

제<시.기- J·헹피이지·))· 힐· 깃이디. 이룰 위히-여 V지외- tf련 l 징느 및 -8-괸기괸이 침-

가히.otl 조시.Iq-식과 조사체계, 조시-R.나1 叫);t 및 -(잉 -言을 1드의하고 준비하%[-> 협의체의

c/-셩이 선3%되이져이· 할 깃이다.

북힌.이 시장깅제체제를 수-8-할 강-Y-, 체제통 1011 띠·른 충%- 
- 최소화하기 위하이 31

7[적인 )s-liB)i)..니-A-< 접진적인 /- 이 씰 ii힐- 것이니-- 이러힌 짐에서 북힌·3를지의 재a[V-

회.·l'.-, 턱-힌.주1/1,의 급· 힌· 이주-計 병-지히.고, 시징-경제체제로의 전촨을 위한 F

익'Fl-괴. J·l-한주1 1의 경제력 배잉‥s. 위히.여 번·L시 필A힌· 초기적 조치기- 딜 씻이디-. g

지) 재-:·:-두.최. 시기에는 V지土7-71에 대한 원싱-회복 및 반횐P 원칙적으2 인정히·지

%5'L 일부 산업- - 지니. 셍1존권괴. 밀접한 관런이 있는 토지는 북한지역의 투지-촬성화외-

yw존</l 31징·合 위해 재국유화외- y시애 사유촤한 필요가 었다.

이애 해딩-하k fr 지로�(y 기업 및 개인의 싱1신-苟·%괴. 직%]적안 괸·d各 지노1 토지旦

소-]/-모 시]산시설을 깆·춘 공장파 /I j>(속토지, 7]무- - 및 싱·%용 긴물, 주덱파 주텍의

J /4/旦지, 공공제로서 싱격이 강한 신·림 y이 3필 %1이디-. 재국유회.의 기긴-各 기·능한谷

토지일제조사사 ]과 일한1신LL의 국]iL<보1·게허이 수립되어 구체적언 시·회기)但·시설 등

의 투자계픽이 화정포1 때까지 ]: 3- ]O<l 내외가 ·적%]·할 것으로 생지'되니-, 산버의 겅-

團

團 團 團

團 團

r q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 1 조 

團

43) 이-'안9, 김미징, P)96, 
-:·
t-v조시사3]의 신 이. 개신빙·항, IC.지[빈7 재7/ 제1호, 한국토지공사, p3S.

국V조.사시.tI]各 대],!.·],F 
·]·
i·가가 기지211 있는 기뵨적 J %람11[]을 비롯하이 정하여진 제도에 [q·라 분

먼 헤ta· 전 l-기<l· 서 시61히.고 있데.



253

는 임업의 생산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같안하여 10-30년 내외가 적합할 것이다. 특

히, 이 과정에서는 현재 이용중인 북한주민에게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젓

이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사유화의 전단계로 공공임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제는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동안 토지사용자에게 이양하고, 토지사

용자는 획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주로 이때에는 산업 및 경제활동의 대

상헉 되는 도시토지(주택, 농지, 산업용지 등)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섣의

섣치 등을 위한 공공용지, 산림, 유휴지 등 비도시적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산릴의 경우에는 자연적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 경쟁력 있는 임업

경영에 적합한 산림 등은 계속 국유상태를 유지하면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에 따라 비

교적 도시적 용도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관音되는 극소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제

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임대제의 대상이 되었다가 임대기한이 종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기

간동안의 이용성과에 따라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弔제적 기반조

성을 위하여 북한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저가에 매각하여야 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재원 둠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림의지와 영림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엄격

한 심사와 임업의 경영규모가 소규모화되는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화된 토지는 일정기간 재

매각을 금지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택지소유상한과 같이 제한적인 상한을 적용하

여 토지소유의 편중과 건전한 토지시장의 조성에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2.2 구산지소유권의 처리

다음으로 토지소유제도 개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토지소유권의 처리

제이다. 독일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난 현상은 원소유자에 의한 소유권 분쟁이며,

총 223만 건이 넘는 소유권 분쟁소송이 제기되었으머, 1996년 3월까지 이중 63%만이

처리되었으며, 행정처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전제반환소송의 종결은 2000년대 초반까

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44] 따라서, 북한토지의 소유권개편과 함께 구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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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는 昏인 쭈L 토지징책 7]행01] 가장 중요한 이7c중의 히·니·가 될 깃이디-,

지급까지 A<의피고 있는 / /소-7< 1의 처리빙-IA]으로는 독일에서 취한 구소유 의 반

휘/, 헝기·리외. v·은 -
'

/1유71의 J;L상, 2규소·77!의 무반場‥ 무Jp-상 둥의 방1컵 등을 들 수

있다,45) 이 중 서 이느 빙-빕이 최선의 빙·보1이리·고는 아z]까지 논의가 개속되고 있으

니-, 힌At적 싱·익-에서의 최리의 )-s-범- J):t색히.는 깃이 중u(L힌 일이리· 할 수 있凍디-,

- (선 51·소%.구}의 반실·은 과거 사회7의국가의 계%1경제쳬제 
- 

71과정에서 불입적으

Y 몰A 된 EA·지, 기3:l 동의 산은 71소유지·에 웃1뭄 그대로 반횐·하거니· 닯해 제신기·

치의 29실 등으로 반촨이 닐-가능힌· 겅우나, 제3취득자의 보호를 위해 반쵠·을 겨부하는

것이 징의의 원픽 부합되는 깅우 동에 한하이 예외적으로 Jw을 31하는 원칙을 말

한다, 빈촉1-%l 의 근거는 빕치주의 우1칙과 시-7재신·(/:1의 보장이라는 힌1%원칙에 가장

7]· 꼭.71·하기 띠1문이다.

-되- CI-]니-, 31-<유</{의 윈상최-Mr에는 lg-은 분제가 발생힐· 기·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힌

깃이 i- A-계의 분1-9:의·으로 인하이 북한지역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합 수 있으이,

선의로 취·득한 제3지.-趾 j,L호 l- 수 없고, 반세기이상 사최주의체제하에서 반쵠·대)g-인 재

산가지와 < 11조가 V-1경되71을 %.윈 윈소1-자에 대한 무1몰 그뎨로의 반看·이 어렵다-P 1

등으로 인하여 최근 3일에서도 사최기반시선의 파충지언, 토지공骨의 부족 동으로 인

하여 VI·흔:)·보다는 보%-애 뎌 비중을 두고 있는 힌실이다. 히, 우리의 깅우에는 직 · 간

11적으로 북한 네에 일제치하에서 이용%·1있던 지리이나 동기제도가 전리 존 하지 않'

는나는 사실이 허인핍에 따리-, 원소유구1의 회-연 는 가장 谷 장애물을 지니고 있다고

힌- y )은 깃이다.

이에 비하여 보싱-은 毛소유지·의 제신-기-치에 대해 국가가 CI-에 상응하는 데가롤 금전

저으로 뵤상하여 토 지시·A-화를 추진하는 >을 의미한디-. 이 방빙은 원소유자에게 몰수

V] 재신·기-치 지.제의 l%5·場·내신 적정헨· IvL싱5吐을 헹히·기 때문에 소 - 권 A[l-게의 멍획·힌·

3'/·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니·티.니-는 투자장애 요소-趾 제거하어 국내외의 신i)L투자를 유

발 J·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 - 창출 
t< 경제쵤·성최.骨 딜성省· 수 있다는 장7]이 있다.

團唱 w

44) 이싱·준, 1997, 통열괴 국토게발의 과제 - 일톤인의 경- - - ,
-i
l'토개빌'연구윈, p]72.

45) %]영윤, ]q27, 북한 토지소유 도. 개펀과 구토지소·Til 처리문제, 원간사한, 3월호, 사단법인 북한인
:/-소, 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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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시 보상을 받을 원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적정한 보상의 기준시점결정. 합리적인 보상가격의 평

가, 보상재원확보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상원칙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보상재원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지

금까지 원소유자에게 보상될 토지의 전체骨모는 약 495412kme로 추정되고 있다.46) 이

중에서 약 66.l%인 32 ,658kmz가 임지이며, 농경지가 16}6091<mz, 대지 145km$로 추정하2 있

으며,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1950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적어도 2 5748억원

0946년 북한 원화불번가격 기준) 또는 미화 1>462억 달러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에서는 임야의 가격을 1950년 남한의 농지개혁시 적용한 농경지 평균단가의 1/10

을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 약 42,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추산액에는 산업

용지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보상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보상규모는 약간 증

가할 것이다, 단, 소유권의 증빙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원소유자의 IO-30%정도의 보상

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할 경우, 약 150억-450억 달러가 소요되고, 이 중 산럼의 경우

는 약 22억-66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엄청난 통일비용과 함께 보상비

용의 재원도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끝으로 무반환 · 무보상 원칙은 구소유권에 대한 법리적 해결이 아년 정치적 해결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경제통합에 따른 비용발생의 최소화와 함께 반환 및 보상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투입을 극소화하고, 북한지역의 투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통일한반도의 효율적인 토지정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불법적인 체제하에서 몰수된 재산가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도외시한다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원칙을 위배하는 또 다론 불법행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산림의 경우에도 비록 사유화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이 국공유렵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구소유권 처리문제는 북한지역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을 위한 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산림에 적용할 적절한 구소유권의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46) 이정식 외, 2997, 전게서,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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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이니-, 이를 위하ct-j 다읍과 긴'은 싱-쵱·을 종합적으로 고리하는 인이 필요管 것이다.

'칫쩨, 
신·림을 A< ]-힌· 旦지의 시·h-회-는 북한경 의 안정에 기여하고 북한 민의 제산

형성에 기여하는 범'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유촤를 통하이 북한지역의 투

지·를 C혹진히·고. J%신·싱 항싱-에 기여'힘-으5't씨 북한지%의 깅제활성촤에 기어7]·으로써 북

:)-주lul이 t /]'힌·으로의 이주를 익제하는 Y-인책이 %l d'· 있合 깃이다, - 히, 일업은 입지

i 이.f:1.싱 북-한지역의 기긴-신-7]t-<L 일성회-시킬 at 있·는 짐·제럭을 J;Lf히.구 T 머, 낙.

' 

l·-'v--1/!s] 남한이·2<(- 리Al]'힐' / 있5· 만큼 <,L동7]악지인 J ('-공헤 산업이라는 J

히·여이· 힌- 깃이c)·. 므1.한, Lil-소-h-f/-)의 치리로 연히.어 -부힌- 민의 경·제唱-동이 위축되거니.

-l,[·>'l·지역의 7지.기· 지 )되이서):2< 인· )4 5이다.

- :-·<- ,
" 

1제 . !,p j-01]서<':- 토지개혁이진의 소-[i-39 피-인이 기.V-한 토지의 등기부가 존재

히.거 업·'는디·A-< 사실이 리 · 긴-집적인 겅3',L로 피-인되고 3)는 A정이디.. 띠-리-서, 원소 - 지.

의 펴·인에 따론 ]g'-PA.. 3정·리 남11>외· 
' :]'께 <

l-f명에 따른 사회직 혼d·이 제기필 가능성이

크디-t·:- y->을 김-인·히·이이· 할 것이디.,

Y ,
11싱-Y],키의 A- 노i- ))-싱-기준 시접의 선정(q] 대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필

것이디-. 이외· 
'힌·/11, 
보싱'을 위 

'l· 
제71확보o)] 띠·E 통일비 의 平담문제, J 싱기준시점을

도지게힉셔점으로 혁- 毛·7- 지'2 · -;-[<거지·且부족 및 시 1수정 y各 포후]-한 디.잉·한 AP

핑기·싱- 문제가 니.타날 짓이디-. 특히, 임지와 R]복의 가치가 ]-께 평가되여저야 힐· 산림

의 VA- 자칫 3J지의 31지지 A셩만으로 펑기·될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 높은 핑가가 진

행)凍 가능싱이 싱- 리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ct-로, 보싱-에 띠-본 국t펀적 졍서旻제이다. 북한의 토지개혁 딩-시 몰수내상 토지 중

기·징- P 부뵨의 하녀끼· 일본 1과 일-F인o]] 41극 도움-8- 준 자들의 적산토지로 이듭에

데한 I J촉1-과 11상은 데다수의 일빈-3(민 정서싱· 많은 반김-을 지닐 깃이라 v긱-된다,

이비'한 측1/j에서 신·포]의 31-신-지1 - 71 처리문 는 통일힌. 3. 번적의 데IL-분윽/ 치.지

'하-[:< 
- :x·요한 t·rv지.윈이리초< 주]을 깁·안하이 발 때, 디.->各 정-S.1의 토지와는 디-론

서 旦지시·T-회-률 추-진히-어이· Al-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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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림자원 복구 및 효율적 산림자원 관리산향

5.3.1 황폐산림의 복구

최근의 산림정책 방향은 경제 ·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폭

되고 있으므로 임산물 생산과 같은 경제적 기능과 수원함양 . 공해방지 . 국토보전 . 보

건휴양과 같은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류생활의 향상을 도

모하는데 두고 있다.47) 따라서, 통일 후의 산림정책은 최근의 산림정책 기조를 바탕으

로 산촌경제 및 북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管 수 있다.

그런데, 통일 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통일 전에

라도 시급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황폐

된 북한산림을 복구하는 일이다. 북한산림의 황폐화는 북한농업의 기반까지도 뒤흔들

만큼 심각한 실정으로 통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분야중의 하나인

농업기술협력 사업에 일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의 농업을 개선하거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체의 구조적 문

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토사유출방지 및 수원함양 기능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지닌

산림의 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북한의 황폐된 산림에 대한 복구를 검토하기 전에 과거 1960년대 우리 나라의 사방

사업과정을 돌이켜 보면 무척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산럼황폐화를 막

기 위하여 본격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한 것은 1959년 약 64만ha의 황폐지를 조속한 시

일 내에 복구한다는 목표 하에 사방사업 5개년 계씩을 수립하고 사방촉진대회를 여는

등 온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적지선정 및 사업지도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많은 면

적의 사방사업 시행지가 실패하였다.

1962년에는 ' 사방사업법'을 새로 제정하여 묵은 법률을 정리하고 전국산림기술자대회

를 개최하여 사방을 다시 범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우리 정부도 계

속적인 큰 수해에 자극 받아 37만he를 복구할 계획을 세우고 
'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

시조치법5을 제졍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방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산림예산액의

47 ) 박태식 외, 1997, 전게서, pp.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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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분음 이에 베정하어 사]·g·사업을 실시한 건과, l%4넌 호1제 토시-유출지의 l/1적이 약

78 :Ih&-,로. 김-소叫었니-)7 힌디-. 1268넌에는- A-1개1괏게획(UNDP)괴- 세계식7게苟(W]T)의

기술파 기제 및 잉·곡의 지원이.래 1성친, 동진김-, 상주천 둥지에서 대대적인 사병·사업

이 <1시도]어 맘은 성파률 보인 으로 밀리지 있다.43)

이처럽 산림增·페지에 내한 사1깡시.입은 징·기간의 시간파 엄칭난 비용이 소요되는 사

·Y]이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f측면에서 통일 이후까지 미룰 사인·은 이-니미, 심리-한 북

한의 식%·님· 해소를 위한 %·우]구조시-Y)의 추진에 기초가 되는 사엽이 됨 것이다, 따라

서, 북한의 산림쵱-페지에 대한 시·Ix·사7]음 단게적으로 추진하는 방인-이 제시되고 있

디·/Eo

1딘·개는 과기 홍수피헤가 e- 지역으로 헌재의 산림핑·페촤를 O-대로 )·s-치할 겅우 게

속적인 V시.유출이 예상되는 지탄1오로 주로 서해와 인점한 苟·坤남 · 북도, 펑안남 · 북

도 지방의 펑이·지대가 대상이 省 것이다. 2딘-게는 소/-간 홍수피해가 심한 지억으로 농산

물 AAA.l-이 위1]되거나 빙·치된 지억이다. 3단계는 앞으로 피해가 에상되-0 산림촹폐지료

)%-i 언차지 추진c%l J i
'

l
- 방한 지익이다. 이리한 시-1·v'시·7]의 소요기간은 과거 남한의 50-60

년대 사%-사3]시 연펑균 8,00이)a의 추진A적을 주]-안한다면, 북한지역의 사1$'사71에는

약 40이%·1이 소요되미, 연{i 2만ha혁 추진할 깅·7-에는 17넌이라는 징·시간이 소요된다는

깃이 %·정되있다.50) 이쳐럼 시-빙'사업은 빙'내한 노 동릭이 平입되-0 사업이라 tA은 부문

에서 걱정하J.t 있는 득한주민의 대량이주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빙·안이 苟 깃이다. 이

는 최 [MF체제히.의 구조조징과정에서 밀'은 실업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믹·예한 노 骨

러이 소요되는 입업부문에 平오1하여 육림횔·동을 7:l 시키고자 하는 최2의 정부징첵

]·q·힝·괴.V 언계될 수 있- 것이디·.51)

진술한 바외- 같이 디·락苟· 등 p-로 이- 하여 복3L가 시2한 지역먼죄이 217 :1ha리. 曾

떼. 
· [민적을 산지시색-으로 호]- 깅-F,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c 9.9조원으로 추정되었으

고 

團

團

團 團 w m m

48) 비·내식 외, 1097, 전게서, pp.72-73.

49) 이]%-·'괸, 1勢7, 7)게서, pp. 56-SS.

50 ) 이굉· l, ]男7, 전게시, pp.54-57.

51) 1
. Y머. l%s, 신곡i경제로 1ME극복을, 71긴 신·립 2월<6, 임업$동조합중잉'피, p641--65, 지닌 30이%B

간 1·[삔적 조립으見 조셩한 산립의 긴'빌작'71올 수헹하민 약 3조원의 수3]데체 효과가 발$히·미, 1년

간 10만%$의 일지.리를 미-런힐· 51 있블 깃이(tI, 미국의 경.7-는 과거 내공毛시 71업부문에시 산림$성

괴. <l·리, 산불에빙- · 1최., 공원괸-리 y을 위하이 50만19을 /J-9-을 칭-會·하였다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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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88%를 산지사방, 나머지 12%를 야계사방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13.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52)

이와 같이 북한의 산림자원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같안하여

볼 때,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산림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라도 통일 전 다양

한 협력사엽의 추진과 함께 특히, 농업부문의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임업의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적합할 것이라 생吟된다,

5.3.2 효율적 산림자원 관리방향

최근 국제적으로도 환경훼손에 따라 각종 기후협약, 그린라운드 둥 다양한 환경규제

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쾌적한 국토환경의 조성이야말로 국가의 잠재력을 보여주

는 지표가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후 엄청난 산림자원을 확

보하게 될 통일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21세기 통일한반도의

국토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임업은 노 동집약적인 무공해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엄청난 양의 유형 · 무형의 편익

을 제공하여주는 종합산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 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관리방향은 크게 국민경제적 측면과 국민보건적 측면에서 다루어 볼 수 있다.

국민경제적 측면의 산림자원 관리는 바로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 등과

연계시켜 볼 수 있다. 첫째, 산지의 효을적 이용을 위한 산지소유제도의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지소유제도의 개편은 소유관계가 비교적 복잡하게 얽혀있

는 도시적 용도의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다소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토지개혁 당시부터 대부분의 산림이 국유지로 유지 ·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복잡한 소

유권리의 변동이 거의 엾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대부분의 산림이 국공유지로 유

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지역의 산림에는 지금까지 선진외국에서나 시도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집약적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국내목재생산의 자급도가 IO%미만인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대규모

52) 이광원, 1997, 전게서, pp.56-58. 여기에 추정한 비용은 
' 97년 정부예산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

과이며, 재조唱대상지의 복구비용을 합하면 13.5조원-17조원사이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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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잡약적 3J71경영은 국가의 경4럭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예도 일익을 답당省- 것이다. 따리.서, 산림자윈의 효名적 관리방향 모색은 입장에서 인

骨한 산지의 사유촤 추진 단게]組로 모색히-여 보먼 디-음파 같다,

시·A-화의 칫 1된쩨 단게인 제<T-7최- 단계에서는 기존 산림의 이용자의 이용권을 최대

한 J,L장하여 주민서 7'1舍한 비-외. 건-이 임업骨사인%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2기일제조

사사3]과 %'께 산림 )제조사를 싶시하여 산림자원의 규모와. 수骨힌쵱-을 파의·하어 자료

회·하논 괴·정을 추진히-t%]이· 힙- 깃이다. 이 시기에는 지역벌 임업종사인력의 소요분석을

실시하이 적정한 71업종사인럭의 수급게획을 바련해야 함파 동시에 공익임지, 생산임

지, 산업임지외· 긴포 산림기농1銳 구분계커과 연게하여 국 · 공유촤, 사우-화 데상산림의

구분직-업을 실시하여야 曾 것이다. 특히, 생1산7]지는 투기적 8직이 아닌 t'l)간의 순수

7]H]경엉 칩·여를 - V하고 활성화합 수 있는 측민에서 사우-화의 데상산림을 $정해이:

할 것이다.

l 1쎄 단게인 At·공7]대제의 실시기에는 사유화 대상산림의 사유촤 촉잔을 위하어

가능한 1기-]'[-J 의 집약적 71업이 가능한 수준의 규·모暑 저럽하게 임대하어 주)4, 임업경

엉의 촉진을 위하어 - - 자 및 세제지원 등의 지원첵을 수립하여이· 할 것이다. 특히, 산

il의 임대기긴·은 니·른 V시 - 토지외.는 날리 10닌 이兮 30년 이네와 4이 비교직 징기

간으로 하t 것이 +- - 曾 것이리. 사료된다.

미기이' 딘·계인 j삔$( 사 - 화 0게에서는 공공R]대기긴· 동안 본격적인 Afr 경엉체제

� 

의 구축이 가능하P-1나 가능하다고 판tI-되는 신·림을 대상으로 저7]한 기-걱으로 사유화

骨 추진힘-으)L써 민간부분의 임업투자에 데한 활성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업은 대AY-모의 노 동릭을 괼요로 하는 사위이므로, 북한지역의 입업투자가 吾

북한주1El의 뎨v·모 넘'하방지에 밀'은 기어를 骨 것이라 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

IMIA' 구-제금융체제하애서 실업자의 구제를 위하어 우리 정부에서도 입업부문에 고 용을

창줄하는 노 릭을 하고 있는 점만을 보아도 수·1게 이해가 될 것이다.

骨쩨. 토지의 과도한 사유촤는 소유의 毛중을 기.저외. 토지투기 등 사최꾸제를 야기하

기 쉽다. 따라서, i->]-의 9중을 니인 빙·지하는 산림관리 빙-힝·의 모섹이 필요하다. 1

재, . 7-리의 임3]이 7]체히-게된 기-장 큰 이-S-{의 
-하니.-는 
피J괸·수 이싱이 소Cd-JC 9 림

의 소유자로 구성되어 대규모의 ]업겅엉촬骨의 진개가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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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업활동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보유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하되

대규모의 집약적 임업경영 가능적지,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산림, 관광 및 휴양자원 보

유산럼,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설치예정지역 등은 지속적으로 국유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이용이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토지공금원 측면에서 공적비축기능의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점진적인 사유화를 통하여 민간의 임업경영 참여를 통한

임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산림정책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보건적 측면에서 산림자원의 관리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근 산림

의 가치는 단순한 목재로서의 가치보다는 공기정화, 수원함양, 휴양공간제공 등의 무형

적 가치가 훨씬 강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리우환경협약에 따른 환경오염의 억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도입 등으로 국민보건과 연계된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림의 공공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와 같이 수도권 인근지역의 냔개발

로 인한 엄청난 자연훼손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통일한반도의 종합개발계

획의 기조 하에 임야 및 산림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펼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

6. 1 요약 및 결론

통일은 분단된 우리의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켜 지금까지 국旦분단으로 인하

여 왜곡되었던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대륙과의 연계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동

북아 경제권 하에서 중심역할의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한 토지제도의 정비와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이야말로 통일한반도의 국가경쟁력

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반도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산림자원은 한반도의 최대자원이 될 것이며, 한먼족의 미래가 답긴 무한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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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경제권 하에서 중심역할의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한 토지제도의 정비와 국토개발정책의 추진이야말로 통일한반도의 국가경쟁력

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반도 면적의 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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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릭合 지닌 지.원으로서 그 이- - 괴· 판리에 4.은 관거을 두이야 힐'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리진 북한의 산림자원은 신·림];[-1적이 북한 전체변적인 1,240만hIl의 77%

에 해딩히수2 950만]If1이뻐, Il%[딩- 71-A'[축적은 약 44,81)1'로 추정되는 임청난 규모의 자인

자712A에 틀림似다m 그러니, 최근 인/위성 자료에 의힌 분석애 따旦먼 산림번적이 약

845만1111, htl딩· 임목축적이 40.6u]'으로 식량중산읍 위한 디·락밭 개간사업, 에너지 부족애

의한 님-lib 등으로 산림尋·메지가 즘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씬에 띠·라 통일 후 산림자

%J의 녁.2/-기- %·s구조 개신시-&A]) 호]·께 중A힌- J/A르m 닐-긱·필 깃이 애싱V디.

띠.리.서, 북한지익 산림져.우1의 A-3-적인 괸·리방안은 단순히 지금까지의 임71적 측빈

에서의 귀-리 1-g'인· 5 A이 아니리-, 국토 열 見지지·우],의 효 적 2핀·리와 종함개밥이라는 측

VI에서 판리]q·인·의 5캐h이 M요하다고 힐- T 있다, 이러한 관조1에서 통인 이후 북한지

g] 신곡]지·원의 A[>·리는 사v-제신·권 희·혀을 위히·어 추진되는 토지사-7촤에 따른 산지소

A-제도의 개%]과정을 중심으로 힙-리적인 관리빙-안의 모색이 선*1되어지이· 함 것이다.

산림지-원의 A-皇/ 2 l-리를 위하이 우신 산지에 대한 인식의 진촨이 선행되어져야 曾

깃이디·. 지-y까지 산지는 단순히 R]목셍산의 징·소로만 취骨되어저 値·으L]·, 최곤에는 수

71'키·잉·, 공기정촤, 이가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공재적 억省페 중요성이 ·計증하고 있는

실정이니-. 브1'한 <재의 자2 이 약 5%애 분과한 임71부분의 여긴을 살피볼 때, 북한지

의의 Ci%-횔-한 산지의 효율키 개曾 선진임업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2의 71약적

오]업깅앙< 추진할 A 있는 무한힌- 주1-제럭을 지닌 징·소로 간주피2il 있다.

지5:f가지 통원 후 북한지억의 토지부분 시·유화와 d·련히-어서는 독일파 같온 급진적

사7-회-J,L다는 한시적인 <·;녀/- 유지, 부분 웜]대제 추진, 젼먼적 사유촤의 추진吟 V-은

짐·/지 사-8-화 방식의 추진이 토지문제가 극십하었던 과거 경%에 비추이 볼 떼 적힙-

한 사유최· 빙'리이라 생 
' 

되-11 3)으삐, 이중에/II-1도 산립은 {f경지.원으로서의 가치와 -y

키토지로의 촬A기-치에 웝각唱 1지비축기능의 입린1으로 대부분을 
-국가와 
같은 공적주

제기· 보-8-하고 괸-리하는 방·인-이 적헙-할 것으로 셍긱-된다.

->추히, 토지일재조사사71의 추진과정에 각 개벌산림의 PA&),데적 · 오]지적 성을 고리하

여 겨의지 719경엉이 가능한 산지는 A l%산71지, 쵠·깅제 및 77L케로서 가치가 높은 신·

지는 -W 1치지, 향7 도시적 토지2의 용도니- 7요 s f가기1(J·시섣용지로의 이용이 예상

시는 수f지t 신·업%지로 3L분하역 시-A-회. 빛 이정-괴. 관러방헝·욜 설정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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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기적 수요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지는 국유상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투기문제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철도 둥 국가기반시설 건섣사업의 추

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의 자본과 노 동력이 平

입되는 임목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임지는 민간부문의 임업경영 참여를 유도

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제의 추진이나 점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통일 후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할 때 간과하여서는 안 될 사안이

바로 북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극심한 산지의 황폐화와 계

속되는 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은 통일 전에

도 경제협력차毛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업이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한 노 동집약적 산업이며, 대규모의 자

본平자가 없는 무공해 산업인 동시에 한정된 지역공간 내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특성

을 지닌 관계로 통일 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를 억제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이

나 북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최적의 사업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하게 보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부터의 통일에 대한 준비는 사회경제

각 부문별로 추진된 내용을 다른 분야의 준비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펼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통일 후 한반도의 3[4을 차지하게 될 산지는 단순한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단순헉 토지자원의 일부분으로만 간주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로 유지 · 관리되어 온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임업적 가치와 환경경제적 측면에서의 산림의 가치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감안한 관리방향의 수립이 펄요할 것이다.

룡일은 우리에게 먼족의 통합이라는 기쁨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활

동공간을 넓혀주는 기회를 부여할 젓이다. 토지자원은 우리 당대만이 생활하고 영위하

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생활하고 활동할 영속적인 공간이라는 점

을 다시금 인식하여야 할 기회일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산지는 한민족의 꿈곽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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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무한한 잡제력이 있는 자원으로의 촬- - 이 층분히 가능하다고 펑가할 수

있디..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산림의 효合적 괸·리와 이- 읍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세

부1%·안의 미-v-1을 위하어 토지정책, 국토개 , 겸제정책 동 이타 부문과의 인계된 다학

제지 인구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힐' 것이디·.

6.2 정1제언

a (토리-는 공간은 헌,세대에서만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꿈파 미래를

1펀칠 공간이라-L 점에서 헌제의 버-리는 캐치한 국토공간을 후대애게 물리줄 의J(를 지

니고 있다고 
'한 
수 있다. 따라서, 지骨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통일에 대비하어 국

旦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저야 할 시점이다.

지급까지의 국토이용 야에서는 개발이론에 입긱·한 사고가 주류를 이루어 受으나,

최-d 삼의 질 힝·상과 림·은 논의에 비추어 볼 떼 지속가능한 발이나 자연친촤적 개발

파 긴-이 빌/ 보71이 서로 조촤를 이루어 추진하는 사고로 변촤될 것이 싱·된다.

CIl러한 관1]에서 통일한반도의 신록]자윈은 <·f旦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의 토지자

윈이 VI 것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 :만리1%'안의 A겨]이 통일한국의 국'토개발 및 관리정

비에서 가장 중요한 -7분을 차지'힐· 깃이라 생각되미, 또한 효율적인 관리 1길 개발방향

의 모섹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인구에서도 인급힌· 비-외- 긷-이 효 A인 관리 및 개빌'방향의 모섹에는 시장경제체

로의 ·1촨에 기본이 되는 토지사유촤 과정에서 W공성이 강한 산지의 겅- 는 기q·

펑-도의 1료지외.는 차1敍되·는 사우-최. 괴·정의 추진과 구소유권 처리빙-안의 도립을 적3 겁

)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셍)긱'된다,

또 한, 전舍한 비.와 같이 임 ]이 지역싱이 강한 노·동-$약적 신·업임괴. 동시에 무W헤산

W이라12- A피- %-힌·지익의 산림힝-페지의 복구에 대37-모의 노 동럭파 자본이 투자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일이후 북한의 지역경제 骨성최-외- 실업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납한이

주 억제 V 다잉·한 liP 를 비1/ 
') 
쉽게 헤길헤 줄 i 있는 Iq·인·을 제시히-는 산업이리·

骨 수 있다.

j- 러니., 아직까지는 북한의 산보) 닛 7171%:l.쇤·을 피·악하L 작업이 수월하지 館'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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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실천적인 추진계획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며 세부적

인 추진계획의 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삳림정책 및 임업경영, 토지정책 . 법

률 · 국토개발 · 경제정책 분야 등 학계 및 유관기관의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

을 구성하여 토지일제조사사업의 추진계획, 산지사유화 담당기구의 구성과 운영, 산지

황폐화 복구작업 추진계획 등의 지속적인 논의暑 통해 설질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q무나 많은 부문에서 각기 자기 분야와 관련된 부문에 대하여 통일대비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다른 부문과의 연계와 같은 횡적인 연결이 너무나 미흡하여 구체

적이고 실천적인 대비방안의 마련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

었던 산렴도 단순히 임업적 관점만이 아니라 유관분야의 대비계획과 연계시킨 관점에

서의 검토가 더욱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체제간의 통합이 아니라 경제 · 사회 · 문화 둥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융화되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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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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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뵈 논 문 
-A l 인 구 자 l

l.--.-.l . --- - - - - - -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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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방안 연7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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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1 l · 아 극骨 북한 ·동 괸·한 l 李場文( 북 감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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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98년)

4통얼정책 분야>w 
'

0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0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0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o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脣 및 통일대비 분야>I

0 북한출섄 냠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0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4남북교류 · 협력분야)

O 남북한 신뢰구축

0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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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북한싱태 분야>

0 중21 농촌의 탈사최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0 북헌·이성의 「어성의식 , 에 관한 언구

0 북힌·정치체제 1천혁의 역동성

o 북한 
"

인민"셍활세게 언구

0 북힌·의 촤)]r](i'i'V'dz.)연구

0 3차71적 문화구조를 동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힝· 연구

4통일환경 분야>

0 한 · 중관게발전이 남북관게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o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0 북한의 대미험상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0 동북아 펑촤체제구성과 진Tx-에 있어서 한 . 미 안보헙력관게의 의미외.

역힐

0 북한의 대미접 과 한국의 대응방안

0 러시아의 대북한 정착의 1친화와 한국의 대응

<통일정핵 · 통일환경 분야>

0 분딘'비용과 통일비용에 판한 인식제고 빙-안

0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언구

O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촤 방안

0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윈 Pd지- 싱·촹실J 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연구

o 1%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체 수용어부에 관한 언구
0 4자 최남을 통헨·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빙-안

0 중3- 경제게헉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 찰

0 중국의 y]'한반도 기본 (릭)

4



273

0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0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O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o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0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0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 · 문화 실태 일연구

0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0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O 북한사회의풍자적 · 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헙력 · 인도지원 · 납북협상분야>I

0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콴계 변화 전망

O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O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최통합 가능성의 모색

0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O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O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脅 · 홍보분야>w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0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o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냠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런을 위한 기초연구

0 音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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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정책 · 톰일촨걜 분야>

0 남북한 통일상사1%의 정립빙-향

O 남북한 정보통신통쩌- 진략대안 모색에 핀·힌· 언구

0 다지-긴· 안보헙력과 지도국의 익할

0 남북힙싱· 과정상의 대북허상 모델인구

0 남북한 전력융통 상쵱· 아레에서의 전毛셜비 개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

구

0 체제진촨기의 노사관 번촤

0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빙'힝C에 괸·한 연구

0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최복지제도 통기- 방안

0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괸-리방안 모섹에 완한 언구

<북한실태 분야X

0 닉-힌체제의 변화를 게링구]으로 분석曾 수 있는 지표

0 봉일에 대비한 북한 보기산업의 민엉촤 빙-안 연구

O 러시아 s-동지역의 북한 2-동릭에 관한 언구

O <한의 소비생촬양식 및 소비문촤와 통일후 적웅문제 언구

0 북한사회의 정보촤 현힁·과 정보화 지표개)但-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0 님'북한 및 동북이-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인구

0 달븍자 지원 hi]긴·단체외· 정부와의 파트너심 인구

O 대만 · 중국의 겅제교류힙릭이 V]-북경헙에 주는 시사점

O 남북교억 활성촤룰 위한 복합물류시스텝 -74축 모델

0 도서관협럭 및 진자도서관 구 을 통한 넘-북교류촬성촤 방안

O )가림-직한 남북간 이중과세1%-지 헙약체결 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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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 홍보분야)

0 대학 퉁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0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0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0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o 새통일 한국의 영 · 유아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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